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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참여«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치« 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표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기회와 플랫폼과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치정당은 의회와 함께 그리고 의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회와 정당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분적으로 근본적이기까지 한 이 시대의 변화들로 인하여 의회와 정당의 구조, 프로세스, 자기상이 다양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빌헬름 호프마이스터 박사님은 정당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의 기본 원칙과 이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정당의 모습을 기술하며, 세계 곳곳의 실제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정당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무적인 질문을 통해 성공적인 정당 실무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얻게 해줍니다. 호프마이스터 박사님은 오랜 기간 정당 및 정당의 전략과 결정권자와 기대주들 등과 관련하여 쌓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당들이 갖는 잠재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길잡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는 정당의 이해에 기여하는 이 귀중한 저서의 한국어 번역판을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재단은 저자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정당들이 한 경험과 그들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은 다른 언어로 옮긴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와 요구와 변화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논의 속에서 스스로를 위해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경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며, 여러분께서 이러한 경험의 교류에 참여하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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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서문

 

정당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정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무엇인지, 정당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어떤 기능을 하며, 정당이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당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이 책은 정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글로벌한 시각에서 정당과 정당체제의 현황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하며, 따라서 독일이나 유럽의 정당체제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당 발전을 개관하고자 한다. 또 정당활동 실무에 필요한 여러 조언도 제시할 예정이다. 모든 정당은 당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열정적인 당원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당원은 정당이 어떻게 작동하며, 또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매우 시사적인 주제다. 정당은 이러한 상황과 여러 측면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쇠퇴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위기와 쇠퇴의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은 민주주주의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다. 민주주의가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당이 원래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과 당원, 정당 지도자는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 첫째로 자국 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적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항상 되새겨야 한다. 그래서(▶1장) 민주주의가 21 세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둘째로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권력의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사와 바람과 걱정거리에 대한 공감능력과 그것이 도시이든 국가이든 하나의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당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한다. 바로 정치과정 속 정당의 역할과 기능과 당 강령 및 선거 공약의 의미, 효율적인 조직 구성, 당원의 당내 논쟁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견실하고 투명한 재정, 다른 사회 그룹 및 행위자와의 원만한 관계, 현대적인 형태와 방식에 전통적 형태와 방식도 겸비한 정치 소통기술, 성공적인 선거 참여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그 외에 정당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정치적 전문지식을 보유할 뿐 아니라, 높은 윤리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실무적 정당업무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학술 및 실무지향적 문헌을 비롯하여, 필자의 당 활동 경험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러 나라 정당과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삼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필자는 지향해야 할 최고의 정당 유형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성 있는 조직과 일관성 있는 강령, 선거 시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당내 활동에 참여하는 당원 조직을 갖춘 정당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한 이상적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이 수없이 많고, 그저 불충분한 방식으로 정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서유럽의 정당 발달을 소개하는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필자는 그저 많은 정당이 그 기능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좋지 않은 평판만 언급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당원과 참여하는 정당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좌절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더 많은 시민들이 가능한 한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참여하는 당원과 학습된 당원이 많으면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이 당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거의 없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청년의 지역의회와 지방 대의기관에 참여해 일찍 정치적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상당히 많다.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청년들에게 시군의회가 닫혀 있으며, 정당도 당 산하의 청년조직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자율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대륙에는 일부 나라에서만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가르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기회가 학교 안과 밖에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유럽 정당 중에도 경직된 구조로 인해 청년 당원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당에 기여할 기회가 적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당은 많은 인재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정당은 다시 새로운 당원, 특히 청년 당원의 유치가 필요하게 된다. 당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당내 참여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방식 외에도 청년 당원들이 스스로 정치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열정을 발휘하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도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참여는 이상주의 그리고 책임과 공직수행 의지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는 전문영역에 대한 수고스러운 숙달도 포함된다. 당원과 당 지도자 중에 정치적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가 없다면, 그 어떤 정당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상주의와 반대로 정치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패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정치참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봉사이며, 개인의 노력에  금전적 보상이 꼭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 활동, 특히 상근활동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당과 정치인은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임금과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정당의 재정이라는 주제도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이 책의 곳곳에서 제시하는 정당실무에 대한 조언은 정당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과 당 조직확대 또는 개혁에 관한 토론에서 논쟁을 위한 제안이다. 그 중 어떤  방안이 개별 정당에 적합한지는 당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 장의 말미에 소개되는 질문은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정당이나 경우에 따라서 지지 정당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촉진하기 위함이다. 

학술적인 요소가 책을 읽는 데 방해가 되지않도록 최대한 각주를 자제하였으며 본문에도 참고문헌을 최소한으로 언급하였다.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제시해주신 뒤셀도르프대학의 토마스 포군트케 교수님을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프란시스코데비토리아대학의 아드리안 퀸 교수님, 국립원격교육대학의 마리오 쾰링 교수님, 마드리드주립대학교의 수잔네 그라티우스 교수님, 그리고 브뤼셀 소재 유럽인민당(Europäische Volkspartei)의 루이스 블랑코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원고의 검토, 코멘트, 자료조사와 도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마드리드 소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마르틴 프리덱 연구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해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




빌헬름 호프마이스터

2021년 5월,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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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는 21세기가 도래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흔한 형태의 정치질서가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정부형태는 세계 곳곳에서 안착하였다. 하지만 세계 많은 민주국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분석결과는 1970년대 시작해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체제전환으로 이어진 »제3의 민주화 물결«(Huntington 1991)이 어느새 부서지고, »민주주의의 침체« 이후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가 침식과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애석한 결론을 소개하고 있다(예를 들어 Diamond/Plattner 2015; Diamond 2019; Graf/Meier 2018; Runciman 2018). 이는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과 정부활동에 대한 통제의 제한, 사상·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시민의 자유의 제한, 사법 개입 그리고 심지어 독립된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통해 확인된다. 최근 연구로 이런 경향이 증명됐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다(IDEA 2019; EIU 2020; V-DEM 2020). 평가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국가 내지 3/5의 국가가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공고화된 민주 국가라고 평가되던 나라조차 통치체제의 민주적 성격 일부가 손상되거나 민주국가 여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나라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르메니아, 감비아, 스리랑카, 튀니지, 수단 같은 국가에서 민주화의 진전이 확인된다.

 

몇몇 중요한 사건이 이같은 조심스러운 낙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선거 조작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권연장에 맞서 용감한 여성들이 주도하고, 수 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위가 수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태국 학생들도 투명성과 민주주의 질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보다 한 해 앞서 홍콩의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매력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 역할을 하였다. 비록 현재 홍콩의 자치권은 상당히 약화되긴 했지만 말이다. 2019년 러시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선거, 소위 »더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사람들이 나섰다. 야당후보들이 체포되고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친-크렘린 후보들 다수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변화는 2011년의 소위 »아랍의 봄« 의 중장기적 영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대와 달리 이 지역 대부분의 나라에서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변화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나라 청년들은 글로벌한 가치와 관용적 문화, 독립적인 뉴스 출처에 대해 열려 있으며 퇴행적인 종교개념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서도 민주적으로 조직된 사회질서에 대한 바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ASDA'A BCW 2019). 여기에서 살펴본 소수의 사례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민주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민주주의가 여전히 제법 젊은 정부형태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몇몇 도시국가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문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정부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첫 경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아닌 정부형태가 존재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고대 그리스 방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치« 를 말한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1809-1865)은 여기에서 인용한 이 유명한 정의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했다. 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선출된 정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에도 고대 그리스 시대와 비슷하게 선거권을 가진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부자, 백인, 남성만이 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 자유와 정치,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데 제약을 받은 사람들은 1865년 공식적으로 »해방« 된 노예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흑인은 셀마(앨라배마 주)에서 1965년 (그러니까 약 50여년 전)에 일어난 소위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선거권을 쟁취하였다. 여성 선거권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20세기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빈번한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행으로 종종 민주주의 모델로 소개되는 스위스에서는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다.

 

고대에 이미 민주주의 체제가 있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등장했다. 그 전에는 미국,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 정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다른 유럽 국가와 미주 국가는 안정적 민주주의 질서 도입에 (일부는 여러 번) 실패한 상태였다. 독일 같은 경우 국가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민주주의가 종말을 맞았다. 1945년 이후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영국식 의회제 민주주의와 미국식 대통령제 민주주의 경험에 관심을 두었다.

 

1970년대 남유럽에서 민주주의 정부형태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군사정권 붕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로 이어졌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타이완 같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도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대 »제3의 민주화 물결« 을 경험하였고, 같은 시기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유럽 구 공산권 국가도 자유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을 이뤄냈다. 적어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청년들 사이에는 »아랍의 봄« 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언젠가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아직 정부체제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구상이다.

 

개별국가의 국가질서는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징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부 선출과 정부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Rechenschaftspflicht)이다. 한마디로 시민에 의한 정치권력 통제를 의미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주요직책을 차지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개인 및 집단(특히 정당) 간 실질적이고 강력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선거와 특정 사회적 집단에 속한 다수의 성인이 배제되지 않을 정도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정치인을 선출할 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경쟁과 정치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결사, 표현, 언론의 자유, 즉 일정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Linz/Diamond/Lipset 1988, xvi). 야당과 사법독립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 둘이 있어야 민주주의 게임규칙이 존중되고 지켜지며, 법치주의와 정권교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진짜)야당의 존재는 민주주의 여부를 규정하는 지표이다. (진짜)야당이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확증은 아니더라도 증거자료 정도는 된다« (Dahl 1971, 8). 




정치적 경쟁과 정치참여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은 경쟁을 대표하고 실현하는 당사자다. 드물게, 지방정치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적 경쟁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결사체를 만들어 정치적 경쟁에 참여한다. 이러한 결사체에서 정당이 만들어진다.

 

민주주의는 선거 실시와 피통치자에 대한 통치자의 »수직적« 또는 일차원적 책임성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수직적« 또는 일차원적이라는 말은 지배자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지를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없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이러한 일방적 소통을 넘어서고 있다. 예컨대 공직자에게 »수평적« 책임성 이행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특정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처벌 시 국가 차원의 규정에 따를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통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우선 이는 내부 통제와 감시 프로세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규칙을 따르고,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라는 상호 견제 시스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투명성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언론과 시민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 결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정보공개 의무가 확대되면서 언론은 국가기관에 과거 »국가기밀«로 간주되었던 다수의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특정 권리나 청구권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규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라마다 형법, 사회적, 경제적 질서뿐만 아니라 특정 자유권에 대해 매우 상이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 낙태, 안락사, 동성혼, 정보보호, 카메라 감시, 특정 이동권리 그리고 종교나 종교 공동체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상이한 규정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정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나치) 사상이나 출판물의 유포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인접국가나 미국에서는 허용된다. 아무튼 미국은 다른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칙을 정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입각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경쟁이나 정부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수 민주국가에서 기본권과 자유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동권, 집회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성,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나 가능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의회 승인을 전제로 기한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연장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헝가리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친정부적 다수파의 동의를 통해 시민의 자유권에 장기적, 포괄적 개입권한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정 자유권은 불가양성을 지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서 양도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자유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상황이나 다른 이유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 행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질서이지, 경제 또는 사회적 질서가 아니다. 모든 시민은 원칙적으로 같은 권리를 갖지만 모든 시민의 »동등(Gleichheit)«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그 어떤 정부형태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으로 가난하고 차별 받는 집단의 의미 있는 정치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당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동등«을 요구하는 것이다(Dahl 1989: 12).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시민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의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árometro) 등의 설문조사 결과는 빈곤과 불평등이 지속되면 국가와 지지 정당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실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Latinobarómetro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평등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미국처럼 일부 불평등하지만 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닌 유럽 사회 내 격차가 존재하는 일부 민주국가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러한 몇몇 설명만으로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짧은 정의로 기술될 수 없으며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원칙만 살펴보는 것으로도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 원칙은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책임 있는 정부, 정부에 대한 통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 참여, 정치·시민적 권리의 보장, 사법독립을 통한 다른 권리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보장이 그것이다. 아래 그림은 민주주의 핵심요소인 그 원칙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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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주주의의 핵심요소



 

이러한 민주주의 핵심요소의 강화에 정당은 결정적 기여를 한다:

 

◆ 정당은 정치적 경쟁을 구현하고, 형성한다. 또 정당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는 유일한 행위자다.

◆ 정당은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주요 구성자로 참여한다.

◆ 정당은 의회에서 입법을 결정하고, 정부를 통제한다.

◆ 정당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사회화, 정치적 동원을 하며, 선거 시 시민을 후보로 공천한다.

◆ 정당은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존중이 당의 존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자유권의 유지와 경우에 따라 확대를 위해 정부에 참여하거나 의회에 진출한다.

◆ 정당은 정부운영과 원내활동, 그리고 기타 정치적 활동을 통해 법률 준수와 사법 독립을 보장한다.

◆ 영향력 있는 정당이 이런 민주주의 핵심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가지를 약화시킨다면 민주주의의 질서는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사람이라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정부와 정치체제가 스스로를 민주적이라고 자임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지만 시민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일명 »선거민주주의 국가(Wahldemokratie)«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런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즉, 국가기관 간 상호 통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권력분립

권력분립은 상호 권력통제 제도로 시민의 개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권력분립은 정당성과 역량 면에서 봤을 때, 크든 적든 간에 헌법적 독립성을 갖는 다수의 »권력«(기관)으로 국가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입법(의회), 행정(정부), 사법(사법부)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눈다. 연방제에는 »수평적« 권력 외에도 »수직적« 권력이 있는데, 이는 연방국가 체제의 다양한 층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앙국가(연방)와 그 하위에 있는 연방 구성 단위(지역, 연방주 등)와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그 밖에도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언론을 종종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른다.

3대 권력인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는 평등하고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는 두 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업무 분담의 형태로 권력분립이 실현된다.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와 이를 위한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며, 그러다 보니 정부와 의회 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일치 현상이 발견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치 없이는 정부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이고 폭넓은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원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모두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연방주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제이든 의회제이든 정부는 의회 다수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의회제에서는 정부 존속 자체가 의회 다수파에 의해 달려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입법을 위해서만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집권여당이나 연정참여 정당과 긴밀히 조율한다. 집권당은 주로 비공식적인 접촉과 통제의 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는 집권당 교섭단체의 대표와 정부수반, 그리고 기타 각료들이 참석하는 정기적 조율회의가 개최된다. 이런 경우 의회의 통제는 매우 제한적고, 그 통제 임무는 야당에게 돌아간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민주주의 작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야당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거나 원내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설명한 것 같은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디에서나 실현 가능할까? 아니면 경제적, 사회 문화적 또는 기타 다른 조건과 전통으로 인하여 특정 나라와 지역은 민주주의를 제한된 형태로 수용해야 할까? 이 질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된 이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늘 수반된 질문이다(Lipset 1959). 오랜 기간 민주주의는 (그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부의 증대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정치현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더 형편이 좋은 나라에 더 안정적이고 »온전한 가치의« 민주주의를 이룬다. 그러나 보츠와나와 인도 같이 평균 소득이 매우 낮고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질서의 중요한 원칙, 예를 들어 자유선거와 기본권에 대한 존중 및 권력분립 등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Diamond 1992, 127). 게다가 소득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어난 국제체제의 전환 이후,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후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통해 저개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예를 들어 Hofmeister/Thesing 1996). 이들 중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적, 사회적 몰락이 정치체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비록 현재 많은 나라에서 충분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성과로 인한 실망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주주의는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경제적 발전 역시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서양적« 개념이므로 서양과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진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주장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려 한다. 중국이 현재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민주주의가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존중되는지 여부다. 그리고 일본, 타이완, 인도,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가나, 스웨덴, 포르투갈, 브라질, 페루 등 매우 상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고화를 가능하게 하고, 권위주의의 중단기적 반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관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이 기관이 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안정성, 능력, 정통성이 결정된다(Linz/Stepan 1996, Merkel 1996). 이때 정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간에 그 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심각한 핸디캡이 된다.

 

민주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전 세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아마도 세계인구의 대다수가)-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확신하며 민주주의라는 통치모델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가의 여러 사람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국의 정부와 자국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원인은 불만족스러운 국가의 경제진흥 정책, 높은 실업률, 불충분한 사회복지혜택,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부실경영과 부패다. 결국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정당과 정부를 선택하며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때로는 개선을 약속하지만, 민주주의 질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뽑기도 한다. 바로 포퓰리스트의 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포퓰리스트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포퓰리즘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 원칙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Müller 2016). 포퓰리즘은 기성 정당의 대표성 결핍으로 인해 탄생하기도 한다. 포퓰리즘 정당이나 지도자가 발호하기 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광범위한 유권자층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 파괴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낸다고 주장하며 하나같이 »진정한 국민«의 이해를 배신한 »부패한 엘리트«와 »거짓말쟁이 언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복합적인 정치 상황을 »아래에 있는 우리«와 »위에 있는 그들«의 대립으로 단순화시킨다. 포퓰리스트는 사회의 이질성과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국민과 민의(Volkswillen)의 동질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들은 비판에 직면하거나 지지를 잃어버리면 민주주의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선거 조작이나 다른 위법 행위를 통해 권력을 지키려 한다. 포퓰리즘은 우익 이데올로기나 좌익 이데올로기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다양한 정치적 색을 띄는 정치 리더와 정당이 포퓰리즘적인 방식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려 했고, 일부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포퓰리즘 운동의 강세는 신생 민주국가나 허약한 민주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가장 오래되고 현대적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통치스타일로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와 규칙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법부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 2014년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 유럽 국가에서 포퓰리즘 정당들이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에서 적잖은 의석을 차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정당은 국가주의적 프로파간다를 내세운다(Hofmeister 2020). 다른 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 오히려 좌익 강령을 추구하는데, 그리스의 시리자(Syriza),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같은 정당이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1999-2013),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2007-2017) 대통령 그리고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201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유럽연합 안까지 도달한 것은 처음이다. 많은 경우 민주주의자들이 자만심에 취해 포퓰리즘의 위험을 간과해서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칙을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다루면서 더욱 촉진된다. 민주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민감하고 상처 입기 쉬운 정치체제로 내부 조작이나 외부 위협에 취약하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굳이 군사쿠데타까지 필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곳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Levitzky/Ziblatt 2018). 이런 경우 헌법과 기타 명목상의 민주주의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자유선거도 계속 실시된다. 하지만 선출된 전제군주는 민주주의의 외관만 유지할 뿐, 민주주의의 본질을 서서히 파괴한다. 베네수엘라나 터키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먼저 의회를 점령하고 사법부를 통제 하에 둔 다음 주요 언론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 손에 넣거나 자기편 손에 쥐어 줘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서서히 제한했다. 그리고 새로운 등록규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시민사회 조직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방식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립하였다. 물론 이 두 정부 역시 자신들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입법부 또는 법원을 통해 승인을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적법한 틀이 갖춰지도록 유의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정부가 자국 민주주의에 손상을 가하였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이러한 훼손은 전 세계에서 노골적으로 포퓰리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움직임들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외적 주체들에 의해서도 드물지 않게 촉진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적 권력자들은 홍콩과 모스크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다른 먼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민주적 토론을 사장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거짓정보를 유포한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감시의 새로운 형태들 그리고 인공지능은 개인의 자유와 다른 이들과의 소통과 사회적·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심지어 확대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그리고 치밀한 형태의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민주적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디지털화는 사회적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 제공자들에 대한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다룸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말이다. 이를 위해 시민 대상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새로운 섬세한 방식 외에도, 보다 명백하고 잔인한 예전 방식도 여전히 존재한다. 군사적 개입이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1월 쿠데타를 통해 다시 권력을 쟁취하였고, 10년 전 시작해 오랫동안 힘겹게 진행되던 민주화를 종식시켰다. 쿠데타의 발단은 선거결과에 대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수립한 정부는 2016년 이래 다채로운 미얀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이 정당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군부가 지원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태국에서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갑자기 군부가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적 정권만 군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볼리비아에서는 2019년 장군들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퇴진을 »권했다«(대통령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칠레에서는 민주주의 정부들이 소요사태를 정리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가 좋지 못하거나 정부의 부패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소요가 발생했다. 말리에서도 2020년 8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 이전에 이미 수개월 동안 법률행위와 부적절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문민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시위가 일어났고, 이 위기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군부 출신의 새로운 권력자인 아시미 고이타는 민주적 선거 시행을 약속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우선은 권력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수단에서는 그보다 한 해 앞서 군부가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를 끌어내리고 자유·공정 선거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어떤 나라에서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면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실패한다. 심지어 정당이 민주주의의 쇠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선구자 역할을 하는 나라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리고 어디에서나 정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행위자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의 나라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민주주의 체제가 있었는가? 민주주의 질서가 확립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필요했나? 

◆ 민주주의 질서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하였나?

◆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는 민주주의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그리고 국가기관의 상호 통제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 정치권력의 통제를 위한 주요 기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하는가?

◆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하여 미디어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민에게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나? 어떠한 형태의 정치교육이 학교와 학교 밖 영역에 존재하는가?




 

2 정당과 정당체제

2



정당과 정당체제

 

정당은 공직 진출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 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1 정당 당원은 하나의 강령과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원칙에 기반해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수십 년 전에는 노동자 정당의 경우 노동조합 같은 사회 조직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의 경우 아직도 조직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정당은 단일 국가 내에 전국정당(nationale Partei, 국가정당)과 지역정당이 있다. 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고, 후자는 정당명부나 후보자를 공천해 특정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정치경쟁에 참여한다. 유럽인민당(Europäische Volkspartei)이나 사회민주진보동맹(Progressive Allianz der Sozialdemokraten) 같은 유럽의회 원내 정당이나 그룹은 국가정당의 연합체로 개인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국가정당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당과 현대 민주주의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 정밀하게 따지면 정당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탄생보다 앞선다. 이미 17세기 영국에서 이해를 같이하는 의원들이 최초의 정당을 설립했다(Katz 2020, 216). 그러나 당시 의회제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정당과 민주주의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여준 것은 19세기 원외에서 광범위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던 정당들이었다.

 

물론 단체와 협회 같은 다른 사회적 결사체도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직 정당만이 선거에 참가하고 여러 층위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직에 그들의 대표자를 진출시킬 수 있다. 정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조직의 생각과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관철시킨다. 유럽 단위에서 정당이 그 대표자를 통해 유럽연합 주요 공직을 차지한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투성« 다시 말해 정치 행동과 논쟁 의지는 정당에게는 일반적인 것이다. 정치적 경쟁의 목적은 권력장악이다. 권력장악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통치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당원이 당내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당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정당이 집권여당이면 더 그렇다. 시민단체와 정당을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정치권력을 쟁취하려는 의지다. 

 


권력

권력은 정치의 주요 개념이다. 권력은 지배와 종속 관계를 설명한다. 권력은 타인에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Max Weber). 권력은 개인, 집단, 조직(정당, 단체, 기관) 및 국가에 의해 행사되거나 사회적 (경제, 기술, 법, 문화종교) 구조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권력 그리고 권력구조는 구별된다. 모든 사회적 공동체에는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권력남용 방지는 정치, 사회, 윤리, 교육계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과제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는 정치권력 남용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방지할 (또는 적어도 제한할) 수 있다: a) 제도적 제한(권력분립, 법 질서, 공직 임기제한) b) 대립 권력 구성을 지원해 권력행사를 중립화시키는 방식(»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c) 권력행사 시 공적 투명성 요구(정보, 투명성, 공개적 논의) d) 계약이나 법에 의해 주어진 권력을 권력자가 자발적으로 포기(예를 들어 상호 합의 하에 특정 규칙 준수할 의무를 수반하는 국가 간 협약).



 

민주주의와 정당은 지난 두 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변화의 진행 과정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하였다. 사회적 변화와 그로인한 정당체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반응한 정당은 변화에 짓밟혀 버렸다. 그중 일부 정당은 살아남지 못했다.




정당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왜 정당이 있으며, 무엇이 세계 곳곳에서 정당이 생겨나게 했는가 질문해보자. 이 질문에는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정당은 충족하는가 또는 어떻게 충족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또 정당은 스스로 어떻게 변하였는가, 어떤 정당유형이 정당체제를 특징 지우는가, 그리고 특정한 정당유형이나 정당체제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정당 발전에 대한 개괄은 비교적 시각을 갖게 한다. 비교적 시각을 통해 심도 깊어지지는 않지만 개별 정당 간에 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구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당은 정치를 한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정치는 공동체로서의 공존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고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공동체를 결성한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 즉, »공동체적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공존의 조직은 필수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도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스스로 공존을 위한 규칙을 결정한다. 민주주의의 정치란 공존을 위한 방식과 규칙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정치는 다양한 측면을 가진다. 공동체 규범, 다양한 이해의 조정, 시민의 참여와 평등의 형태, 권력 투쟁, 지배권의 행사 등이 그것이다. 

정당은 물론 기타 사회 기관, 단체와 협회, 언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도 여러 방식으로 정치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정당의 대표자들이 의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한다. 정당은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어떤 사회라도 공존과 직결된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 기대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국가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심지어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에서도 정치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일반의지(allgemeiner Volkswille)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공익이라는 것도 거의 없다.

 

오히려 모든 사회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 이해들은 드물지 않게 서로 격렬하게 충돌한다. 독재 국가에서는 다른 의견은 탄압을 받고, 저항세력은 입을 열지 못하며 투옥되거나 추방당한다. 민주 국가에서는 그러한 일은 헌법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환영 받지 못한다. 오히려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촉진하는 것과 수사적, 내용적 충돌이 일어나는 열린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동의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바로 모든 시민은 평화로운 다양한 사상 경쟁에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합의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질서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 사회 내 상이한 이해를 인정하고 그 이해가 갖는 근본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경쟁이론«이라 부른다. 사상의 경쟁이 존재하므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은 개별 집단의 이질적인 사상과 이해 간 열린 논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하나의 진실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다수결원칙에 따라 내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을 건드리며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수결에 따른 결정 역시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그릇될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소수보호는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Demokratieverständnis)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정당은 민주적인 이해 갈등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 중 일부분을 각각 대변하는 조직이다. 그 어떤 정당도 사회 내 여러 의견과 이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정당은 모든 이해의 일부분 즉, 부분적(partikular) 이해만을 대표한다. 정당을 (독일어로) »Partei«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단어는 »부분«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Pars«에 유래하였다. 복수의 정당이 있어야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대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정당의 설립과 가입, 당내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적을 유지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정치적 문제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서로 대립하는 이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당이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호 용인하면, 다시 말해 이러한 기본 원칙에 동의하면 한 사회 내 갈등을 규칙에 따라 풀어나가고 정치 영역에서의 타협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주의에서 경쟁이라는 개념은 일치된 »국민의지(Volkswillen)«라는 개념과 상반된다. 후자의 개념은 모든 시민이 »사회계약(Gesellschaftsvertrag)«을 통해 따라야하는 »일반의지(Gemeinwillen)«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때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이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공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에게는 개인적 사상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개인은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사상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정당은 특수한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옳다고 인정된 »일반의지«를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일반의지«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 사상이 전체주의적 지배와 일당독재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점은 명백하다. (초기)현대에 인류역사상 최고의 암흑기를 탄생시킨 여러 전체주의적 대중지배의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주의와 스탈린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다.

 

서로 상반되는 이 두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일한 국민의 뜻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21세기인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복수 정당제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소수 지배집단이 »일반의지«를 결정하는 국가가 여전히 존재한다. 주로 공산주의 계열의 »통일당(Einheitspartei)«이 지배하거나, 정치영역에서 신의 뜻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종교 정당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다. 종교 정당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의 다원주의(Meinungspluralismus)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는 포퓰리즘 정당과 운동이 사회적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민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사회적 현실과 사상적 다원주의를 반영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계관의 존재이다. 따라서 각종 이해관계를 정치체제 안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정당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

 

정당 간의 경쟁은 정치적 논의 속 아이디어와 대안을 풍부하게 만든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에게 경쟁자보다 낫고 경쟁자로부터 차별화된 그리고 여러 대안 중 실질적인 선택을 가능케 해줄 정책과 인물을 제안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의 바람과 이해를 고려해야 하므로,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류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단순히 관행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경우 유권자에게 자신의 이해를 가장 잘 표출하고 대표하는 대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 및 정당 출현의 다른 동기

인간 사회가 생길 때부터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사실은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민주주의의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 유럽에서는 사람이 각기 특정 사회계층에 소속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중정당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 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산업화는 당시에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갈등이 생겨났다. 즉, 새로 도시화된 중심부와 주변부, 교회와 국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화로 인해 탄생한 노동자와 기업가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중심으로 정당이 등장하였다(Lipset/Rokkan 1967, 23). 이러한 갈등은 이념 경쟁이나 의회에서의 논쟁 형태로만 표출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정치적 발언권과 대표권을 둘러싼 폭력적 충돌로 표출되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정당 탄생 시기 이러한 갈등이 존재했다. 그 중에 19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공화국에는 먼저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을 따라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이 생겨났다. »급진« 정당은 교회에 맞서 국가의 세속화 주장을 대표했고,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주의 정당은 산업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노동자계급의 이해대변자로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까지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이 이런 갈등을 대표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정당이 오래도록 활동을 이어왔고, 1980년대와 1990년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급진 정당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정당의 출연이 늦어졌다. 사회 균열과 이해 충돌이 극히 일부에서만 정당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지역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한참 동안이나 산업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고, 도시화와 현대화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 역시 대개 사회적 계층형성을 반영해 형성되지 않았다.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종족-언어적 정체성이 정당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종족-언어적 이질성과 종교적 이질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도 아시아 국가의 경우 식민지배의 해방을 목표로 정당을 설립했다. 인도(인도국민회의)나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국민당) 같은 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띄기도 했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 반식민주의와 함께 계급대립의 극복이 정당 설립의 추가적인 동기가 되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영감을 받은 정당이 설립되었다. 그 결과 공산주의 정당이 등장하였다.

 

다른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정당이 설립되었는데, 빈곤과 사회적 격차의 극복을 목표로 삼는 정당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조직된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정당은 특정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도시 중산층 출신 정당 리더의 반체제적 입장을 취했다. 대부분의 공산당은 해당국가에서 금지하였고, 비공개적으로 활동하였고 때문에 실제로 국민이 지지하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세계 각 지역에서의 정당 탄생의 역사를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초기에 특히 유럽에서 정당 탄생의 동기로 작용했던 사회적 대립이 다른 지역에서는 정당 탄생의 주요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당 설립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특히 유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더욱 그렇다. 냉전 종식 시기까지 소비에트연방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1990년까지 집권당이었던 공산당과 사회당에 대한 반대가 새로운 정당 설립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사회적 자유의 정도와 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실현 방식에 대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견해차와 당의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난 정치 리더 간의 개인적인 경쟁관계로 인해 수많은 정당이 창당되었다. 기존 공산당과 사회당은 이름을 바꿔 계속 활동을 이어왔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태도와 함께 새로운 종류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정당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예컨대 (녹색당처럼) 생태 그리고 나중에는 기후위기대응을 강조하는 정당이나 2000년대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등장해 몇몇 국가 그리고 유럽 차원의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한 해적정당처럼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였다.

 

여러 지역에 있는 소위 기업가 정당 또는 비즈니스 정당도 부자 기업가가 설립했지만 이데올로기나 강령에 기반한 특정 입장을 대변하지 않거나 극도로 표면적으로만 대변한다는 정도만 특정 사회적 계층 또는 사회적 배경(Milieu)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당은 공천할 후보도 개인적으로 선발하는 »소유주-당대표«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한다. 뒤에서 이러한 종류의 정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적 기본합의를 깨고 네오나치적 이데올로기와 포퓰리즘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는 우익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성장은 몇 년 전부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런 정당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소위 »세계시민주의자(Kosmopolit)«와 »공동체주의자(Kommunitarist)« 또는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간의 사회적 균열의 직접적 결과라고 설명한다(Merkel 2017; Löffler 2020). 세계시민주의자들은 개방적이고 언어능력이 우수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로, 국제적 관계 속에서 활동할 능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최근의 사회·정치적 도전에 대해 한 국가라는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후, 이민, 테러 또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등이 그러한 과제의 주제다. 초국가적인 해결책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낯선 문화에 대해서도 더 개방된 자세를 갖고 있으며 출신지 정체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둘 의향도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세계화가 수반하는 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이민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상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힘들어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민족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세계화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떠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 문제«가 새로 주요한 문제가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있어서는 잘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덕을 보고있다(Fukuyama 2018). 

 


표 1: 선별된 국가의 정당 수:최근 국내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 (기준: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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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데이터의 부재로) 근사값을 제시; 총선에 참여한 정당의 수. 괄호: 획득한 의석수. 무소속 후보는 고려하지 않음. 선거동맹의 경우 선거동맹을 구성하는 정당을 반영(출처: 자체 자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정당의 탄생을 촉진하는 매우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진 정당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아래 표는 나라별 정당의 수를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의회 내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당들이 탄생하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 바로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이다. 이는 정당의 기능과 정당이 기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정당의 기능

정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2

 

◆ 정당은 사회적 집단의 기대와 요구를 정치 영역 표현으로 다듬는 것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결집시키고 표출한다(집약과 소통 기능).

◆ 정당은 사회적 집단과 이해, 사상·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정치적 경쟁 속에서 대표한다(대표 기능).

◆ 정당은 시민의 정치참여와 시민-국가 간 중계를 지원한다(동원 및 사회화 기능).

◆ 정당은 정치적 경쟁을 조직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공약과 공직후보를 제시하고, 투표하도록 홍보활동을 한다. 정치인을 충원하고,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한다(경쟁 기능). 

◆ 정당은 정부를 구성 및 지지하고, 통치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진영을 대표한다(집행 기능).

◆ 정당은 앞서 기술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체제가 시민과 사회 세력에게 정통성 확보에 기여한다(정당성 기능).

 

아래 그림에서 정당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image: 4]

그림 2: 정치정당의 기능



 

이 기능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대표(repräsentativ) 또는 »인풋(input)« 기능과 절차(Verfahren) 및 제도적(institutionell) 또는 »아웃풋(output)«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표 또는 »인풋« 기능에는 사회적 이해의 결집과 표출, 사회적 집단의 대표, 강령 구성 등 이 포함된다. 아웃풋 기능에는 정치적 경쟁에의 참여, 정부와 의회 공직 수임,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소개한 정당의 기능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기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기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당이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사회가 »동요«하고 불만족이 쌓이는 것을 정당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 내지 폭력적 폭발로 이어지고 국가와 불만족한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4년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되기 전 갑자기 전국적으로 비싼 경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칠레에서도 2019년 비슷한 대중시위가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폭력적인 충돌도 있었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폭 인상한 것이 두 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발단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새로운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폴란드에서는 같은 해 여성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낙태법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폴란드 거대 집권당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개별 사안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경우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대표자들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었다. 스웨덴 여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운동과 함께 기후변화가 동원력을 가진 이슈라는 것을 유럽 대부분의 정당은 2019년이 되어서야 한발 늦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많은 정당이 사회적 이해의 집약과 대표라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시민들의 거센 불만과 항의를 보다 일찍 인식하고 대응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문제들이 드러난다.

 

정당의 도전과제

대표성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정당은 주요한 대의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 정당은 특정 개인 또는 사회적 집단의 이해를 대변한다. 종족 정당이나 지역 정당, 노동자 정당 그리고 기업가 정당 등이 해당된다.정당은 특정 사상이나 구상, 이데올로기 및 기본 신념을 대변하고 옹호한다. 경제적 자유주의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마르크스주의 정당, 종교 정당 등이 해당된다.

◆ 정당은 자기에게 투표해준 유권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구대표처럼 유권자의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 특정 집단이해를 대변한다. 유권자은 모든 주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지역구 의원이 의사결정 시 항상 선거구의 이해를 고려하고 대변할 것이라 신뢰한다.

 

»현대 민주국가의 시민은 정당을 통해 그리고 정당에 의해 대표된다« (Sartori 1976, 24). 한 저명한 정당연구가가 제시한 이 명제는 1970년대 중반에만 해도 거의 이견이 없었고, 시민이 의회와 정부의 활동하는 그들의 대표자를 정당이 제시한 후보 중에서 뽑는다는 점에서 이 명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정당은 아주 단순하게 »아웃풋« 기능이라 불리는 (예컨대 선거운동 조직과 정부구성 같은)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1990년이 이후부터 많은 곳에서는 정당의 대표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따라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들의 이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적절히 대표하는 정당의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성 문제는 다수의 국가에서 정당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불신과 신당 창당의 증가, 기성 정당 당원 감소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 2a: 국가별 정당 신뢰도(유럽연합: 2020/2021 겨울 설문조사, 출처; Eurobaromet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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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b: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출처: Latinobarómetro 2018; Afrobarometer;R5:2011/2013 & R7 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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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상실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정당이 특정 사회적 계층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일부의 경우 사회적 계층과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삶의 방식이 개인화, 다양화되면서 다른 기관도 영향을 받고, 노동조합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특정 사회적 클러스터나 계층에 의해 탄생하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표성 문제가 나타났고, 기존 주요 정당의 득표율 감소를 통해 확인된다. 사민당이나 사회당의 쇠락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정당의 주요 유권자층인 전통적인 산업노동자는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냉전과 동서갈등의 시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데올로기적 대립 역시 흐려졌다. 유권자들은 지난 수십년 전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훨씬 덜 경직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도 이데올로기로 지지자를 유지하거나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다수의 정당은 스스로도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그나마 종교 정당 정도가 이데올로기적 접근방식으로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 들어 다시 민족주의적 정당이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무차별성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정당만을 고집하지 않고 매우 유연하게 다양한 정당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유권자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수의 유권자가 그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특별히 가깝게 느끼지 못해 마지막 순간에 투표할 정당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존의 정당과 유권자간 사회학적, 이데올로기적 결합의 해체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유권자층이 전통적인 태도와 신념을 고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라도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사민당이나 사회당에 투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투표행태의 변동성을 키우고, 정당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지자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만큼 선거운동 기획뿐만아니라 정치 발언자체가 어려워졌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제안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각 정당과 지지자의 결합이 약해지는 것은 일시적이나마 선거승리를 목표하는 신생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Deschouwer 2017). 유럽 각국의 녹색당이나 남미와 유럽 좌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보여주듯이 몇몇 신생 정당은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녹색당이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2019년 유럽의회 선거같은 경우, 독일 녹색당(DIE GRÜNEN, 독일)은 24.1%, 룩셈부르크 녹색당(déi gréng, 룩셈부르크)과 영국 녹색당(The Greens, 영국) , 핀란드 녹색동맹(Vihreät - De Gröna, 핀란드)은 각각 18.9%, 16.3%, 16.0%를 득표했다. 유럽 좌익포퓰리즘 정당으로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그리스의 시리자(Syriza)가 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멕시코의 모레나(MORENA)와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에콰도르의 알리안사파이스(Alianza País)가 있다. 민족보수주의 우익 정당으로는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이탈리아의 동맹(Lega),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 있다. 다수의 신생 정당은 »반체제담론(Anti-Establishment-Diskurs)«을 통해 주목을 끌고, 일시적이나마 지지를 받는다. 이들 정당 스스로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련의 변화로 집권당 지지자가 상당수 이탈하고, 야당이나 신생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다. 이때 드러난 바로는 정부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 많은 유권자이 현 정부가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느껴서 다른 대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은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저조한 투표참여 경향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양 진영의 극심한 대립으로 투표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긴 했다.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한다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기권한다. 반면 오랜 기간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한번도 투표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극단주의적 정당들에 의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정당과 의회의 대표성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시민의 70% 또는 80%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50%나 그 이하만이 투표를 했는지는 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는 그 의회가 시민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도, 유권자의 일부는 의회에 의해 실제로는 대표되지 못한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와 시민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상의 징후일 수 있으며, 체제 비판적 정당이 이 불만을 이용하려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당의 대표성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보완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정치의 장에 표출하기 위해 정당을 통한 »우회로«를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통 수단과 소셜미디어로 여러 다채로운 표출 수단이 등장했다. 시민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의원이나 심지어 정부수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중개인으로서의 정당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정당과 정당체제는 소셜미디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때 조정이 불가능한 두 개의 축이 서로 대립한다. 한 쪽에 자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축은 관용, 자기개발, 자기실현, 집단적 자유, 다문화 사회, 해방, 평화주의, 소수의 권리, 환경보호, 문화적 및 정치적 포용 등을 강조한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미투(Me Too) 운동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후위기대응과 함께 정치적으로 의미를 확보했고, 정당들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반대 쪽에 있는 권위주의 축은 민족주의나 대내외 안전보장, 주류 문화정체성,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순응, 제한적인(restriktiv) 범죄퇴치 등을 강조한다. »통합 대 배제(Abgrenzung)«나 »세계시민주의 대 공동체주의«, »다원주의 대 포퓰리즘« 등의 갈등은 이 대립 축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퓰리즘 정당의 인기는 분명 양극화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좌익이나 우익 포퓰리즘 정당 모두 덕을 봤다. 좌익이나 우익 포퓰리즘 모두 세계화를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좌익포퓰리스트는 세계적인 경제적 경쟁의 첨예화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을 강조하는 반면, 우익포퓰리스트는 세계화가 촉진한 이민이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킨다. 다원주의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경우 좌우익 포퓰리즘 모두 사회적,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당과 정당제도에 두 진영 모두 문제가 된다. 일명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바로 사회적,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그러한 공격이다. 캔슬 컬처 지지자들은 그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에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단위의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의 초국가단위로의 이양은 정당의 대표능력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권한의 이전은 유럽연합에서 잘 나타났지만, 세계화 및 지구적 상호의존성의 시대에는 사실상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테러 퇴치,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외적 위협의 방어, 이민문제의 조정, 글로벌 기업에 대한 통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당의 대안 제시 및 관철 능력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초점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범위 내로 국한된다. 여러 국가가 무언가를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당과 정부 간 지난하고 복잡한 조율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초국가적 정당은 매우 적으며, 현재까지 큰 역할을 못했다. 현재까지 큰 역할을 못했다(예를들어 유럽의 볼트(Volt)). 볼트 역시 다른 글씨체로 표시를 하셔서, 이 부분은 영문만 첵스 앤 밸런스 체로 하면 되지 싶습니다. 소위 유럽연합 차원의 유럽정당들 역시 국가정당의 결사체다. 최근 선거는 국가단위에서 의사결정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분야 논쟁이 중심이 되곤 한다. 정치인은 특정 공직을 놓고 경쟁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 이수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정당의 대표능력에 있어서 정치적 결정이 »상황에 의한 강제(Sachzwang)«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논쟁적 토론이 이를 근거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문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당 및 의회의 충분한 토론 없이 재정정책적 결정을 내렸던 2010/11년 일명 유로화 위기 때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부득이했던 »상황에 의한 강제« 즉, 대안이 없던 상황 정당내, 정당간 토론을 마비시켰고, 통치행위를 »탈정치화«하고 결과적으로 정당-유권자 결합의 해체를 촉진시켰다. 정당과 정부는 그들이 주장하는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들어, 때로는 자신의 정당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이 내린 결정을 방어하고 정당화시킨다. 이때 반대는 억제되고 정당성이 상실된다. 정부운영에 대한 집중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대표할 능력이 잠식되기도 한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들이 의료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는 정치적 토론은 되도록 피하고, 제한적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정부는 강화되었지만, 정당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정당의 대표능력 약화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는 정당이 사회적 담론으로 채택되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이슈에 대해 너무 늦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80년대에는 정당이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디지털화,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서부터 시작해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체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이슈에 대해서 정당이 늦게 반응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정당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따라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성의 약화로 반정부적 태도로 정치적인 동원을 하는 정당과 »기성 정당(Altpartei)«에 대한 실망에 대응해 설립되는 신생 정당이 이익을 본다. 심지어 최근 몇년간 상당 수의 유명 방송인이나 연예인도 정당을 세우고 우크라이나나 슬로베니아, 과테말라,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선거에 참여해 성공을 거두었다. 전통적인 정치 집단에 대한 실망 때문에 신생 정당이 비교적 빠르게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유효기간은 많은 경우 짧으며, 적어도 의회 진출기간은 길지 않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성 정당«을 상대로 제기하고, 신생 정당을 성장하게 한 대표성 부재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생 정당도 집권여당이 되면 강령과 공약의 일부만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신생 정당의 이러한 부상과 몰락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리하면 신생 정당의 성장은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약점을 들어내는 지표이다.

 

많은 정당은 이러한 경향에 개인화(Personalisierung)를 통한 대응을 시도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은 당명과 로고를 감추고 인물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 정당의 후보는 당의 가시성과 인지도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정당의 수가 현저히 많아지면서 매우 복잡해진 정당지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방향과 신뢰의 단초를 찾는 듯하다. 이때 피와 살로 구성된 사람이 정당이라는 차가운 기관보다는 그러한 단초의 역할을 훨씬 잘 해낸다. 그러나 인격화는 결국 반-정당-효과만 강화시킬 뿐이다(Poguntke/Webb 2005; Rahat/Kenig 2015). 후보와 대표들부터 정당 노선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시민과 유권자들은 자신의 요구와 이해가 그러한 대표들을 통해 어떻게 대표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정당과의 결합 및 일체감의 약화나 정당에 대한 신뢰나 당원 감소, 낮은 투표율,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반-기득권층-정당의 출현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의 능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단서다. 정당이 사회적 집단을 대표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의 독점적 위상을 차지했으나, 오늘날에는 시민사회 단체나 시민 개개인이 요구사항을 직접 표출하는 데 사용하는 직접적 소통채널 형태의 경쟁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응 방법은 정당들이 자기 조직을 강화하고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유지,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구성

전 세계적으로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정치 인력을 충원하며 정부와 의회 주요 공직자를 결정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경쟁자가 없다. 몇몇 정당은 오직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설립된다. 구체적인 전문분야 이슈에 관심이 크지 않는 유권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영화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코미디언, 기업가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하려는 사람도 정치적 야망을 쫓기 위해 정당에 합류(또는 직접 창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정당의 정치 지도자나 정부조직의 공직자 충원기능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아마도 당분간은 대체할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의 이러한 »제도적«, »절차적« 또는 »아웃풋« 기능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정당과 민주주의 질서에 문제와 위험이 될 몇몇 변화가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제도적 또는 »아웃풋«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의 제도적 완전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자율성과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Bartolini/Mair 2001, 340). 정당은 이를 위해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대변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때 정당은 전문가, 자문 또는 위원회로 미루거나, 의사결정 책임을 국민투표나 조직화된 집단이해에 영합하는 어떤 방식 또는 사법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영입인사(Quereinsteiger)«는 정당에 다양성과 지식을 더하고 생생한 경험을 보태줄 뿐 아니라,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해줄 수 있다. 오늘날에 반인종주의, 기후위기대응, 성정체성 같은 한 이슈에 집중하는 결사체가 여러 나라에 있다. 또 날로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레이어(게이머) 국제 공동체에»만« 속하는 결사체도 존재한다. 이런 집단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치에 대한 명시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집단의 대표자를 영입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정당강령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 영입인사들을 정당명부 올려 공천한다면, 그 정당은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를 대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영입인사«가 정치참여를 통해 오로지 명성(celbrity)만 얻으려 한다면 이 인사들은 당에 큰 도움이 안된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경험을 봤을 때 영화배우나 스포츠스타의 후광은 아주 잠깐이다. 정당과 기업은 분명히 다른 리더십 스타일과 소통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성공한 기업가나 경영자들 역시 정치에서 필요로 하는 특징과 능력을 반드시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정치인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지자들은 확신이 필요하다. 위계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기업가는 자신의 결정을 쉽게 관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가 정치에 입문하면 리더로서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정당이 자율성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제반조건으로 인하여 정당의 »아웃풋«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첫째로 정당체제의 약화로 인한 정부구성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정부구성의 어려움은 유럽 국가와 몇몇 의회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정부는 의회의 다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치능력이 영향을 받는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제국가에서는 이미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진지 오래된 일이다. 정책이나 강령상 교집합이 있는 두세 개의 정당간 연정구성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연립은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또 다른 정당들로 연립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하나의 공통된 정부정책 하에 통합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확인된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당일 수록, 다른 정당과 합의를 어렵게 하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완고하게 지키려고 한다. 그것은 통치능력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수 년 전부터 연정구성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연정 결속력이 약한 경우도 많고 연정이 금방 깨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2010/11년 벨기에에는 535일간 즉, 거의 일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정식 정부가 아닌 과도정부체제로 운영되었다. 2017년 독일의 경우 새로운 파트너로 연정 구성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거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2018/19년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형성되는 데 넉 달이 걸렸고, 2018년 이탈리아에서는 극좌 정당과 극우 정당이 구성한 연정이 탄생했다가 1년 후 붕괴됐다. 스페인은 2019년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 2020년 초가 되어서야 10개 정당의 지지를 모아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선출했다. 그것도 의회임기 동안 연구유지가 불투명한 소수연정체제였다. 2019/20년 이스라엘에서는 결속력이 불안정한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세 번의 선거가 치러져야 했다.

정부구성의 문제는 통치 과정으로 이어진다. 연정파트너들이 공동의 조치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공동의 계획을 입법이나 실행과정에 난관에 봉착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영국에서는 거의 1년에 걸친 논의과정과 조기선거를 통해 브렉시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2018년 중간선거 이후 상원과 하원 다수파를 분점하고 많은 사안에 합의를 못해 입법은 사실상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졌었다. 브라질은 대통령이 의회제와 같이 원내 정당과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다수파를 구성하는 »연립대통령제«의 모델국가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고,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수파 연립을 구성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칠레와 페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과정과 의사결정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우연 또는 자의적인 것으로 만든다. 중요한 정책이나 개혁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거나 기한 없이 지연시킨다. 그 결과 정당이 아직은 쉽게 말해 배타적 권한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운영의 영역에서도 정당의 명망은 더 떨어지게 된다. 포퓰리즘을 발판 삼은 구세주들은 이러한 정부의 약점을 이용해 매혹적인 메시지를 설파한다.

 

후견주의와 가산주의, 부패와 실정

후견주의와 가산주의는 정당연구에서 정당의 »고전적« 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직과 보수를 통제할 수 있는 많은 정당이 후견주의나 가산주의의 한 형태로 운영한다. 그래서 관련된 개념과 정치 관행을 여기에서 짧게 다루고자 한다. 정치인은 민주주의적 틀 안에서 허용이 되는 후견주의와 가산주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실정과 부패가 시작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이들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후견주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교환에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지칭한다(Muno 2016). 이미 고대에도 한 명의 »후견인(patronus)«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즉, »피후견인집단(clientela)«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형태의 관계가 존재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지위는 모두 세습되었고 그 결과 세대를 넘어 장기간 이어온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가산주의와 신가산주의는 오늘날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견주의의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개념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까우디이스모(Caudillismo)«와 »카시키스모(Caciquismo)« (후자는 특히 멕시코에서 사용), 필리핀에서는 »보시즘(Bossism)«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 예컨대 미얀마에서는 »크로니즘(Cronysm)«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며, 세네갈에서는 »마라부(Marabout)«라는 말이 쓰인다. 모두가 재화와 그 재화의 분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이 재화를 받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다른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무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의 교환과 관련된 표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화란 돈이나 물건 또는 서비스, 일자리, 보호 등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피후견인의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다. 피후견인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가는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나 정치적 지지가 될 수 있다. 후견주의는 꼭 정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가, 노동조합 및 기타 집단 역시 종종 »후견인«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도 후견주의는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후견주의는 자유선거를 통해 공직에 오른 사람이 인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공공자원(관직, 재정 지원, 투자, 일자리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주로 자기 주변의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그 대신 추종을 요구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종종 자원 배분을 통해 지지자를 확보하고자 한다. 정치적 지지를 대가로 공공의 재화가 제공되는 후견인-피후견인 관계 설명을 위해 »정실주의(Patronage)«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다수의 정당들은 후견주의를 실행하는데, 순수하게 강령에 입각한 관계와 강령에 입각하지 않은 관계 즉, 후견주의적 관계 사이의 경계를 긋는 것은 쉽지 않다. 순수하게 강령에 입각한 관계에서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않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추종적이거나 심지어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해서 그 정당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후견주의나 가산주의 또는 신가산주의적 관계의 경우 추종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명백하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같은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지배하던 페론주의 정당(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 PJ))이나 제도혁명당(Partido de la Revolución Institucionalisada, PRI)이 후견주의를 발전시켜 합법성의 경계에서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당을 지지할 경우에만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후견주의나 후견주의와 유사한 형태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후견주의는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을 침해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적용되면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된다. 매표 행위를 하거나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인 공공서비스를 정치적 추종을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OECD 국가의 경우 후견주의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Muno 2016, 656 이하에서 재인용). 주로 북유럽 국가와 캐나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미국 등은 후견주의가 약한 수준에서부터 중간 수준이다. 동유럽의 구공산국가 역시 후견주의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후견주의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에서는 후견주의가 약하게 발달한 반면, 아르헨티나, 파나마, 파라과이에서는 강하게 발달하였다. 아프리카에는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며 공공부문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후견주의의 확산과 강도는 부패의 확산과 강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두 현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패와 마찬가지로 후견주의 역시 한 국가의 공식적 제도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강도 높게 나타난다.

 

후견주의는 민주주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체제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물론이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공재와 서비스는 권리나 법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입증 가능한 결정과 절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개별 집단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의 특수한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게 된다. 비공식 절차와 제도의 국가의 의사결정 독점권 대체나, 법치주의 규칙의 파괴, 부분적이나마 권력분립의 미작동, 민주주의적 과정과 절차, 특히 선거에 대한 조작 및 방해를 통해 파괴한다. 후견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은 특정 집단에게 국가의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집단들은 그러한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청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가행위의 보편성 사상을 흔들리게 된다. 후견주의는 정당이 정치적 경쟁 속 권력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그 결과 정치적 경쟁은 왜곡된다. 공식적-법률주의적 관행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후견주의가 권력유지를 위하여 범죄 수단마저 마다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고 이는 다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후견주의와 가산주의가 정치과정의 주요 요소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정치체제에 부패와 실정이 나타나고, 이때 모든 정당이 연루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당이 결정적 관여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Koelble 2017; Kubbe 2017).

 

부패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부패나 정치인의 부패는 정부의 능력을 현저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Mungiu-Pippidi/Johnston 2017), 부패한 정치인과 정당에 맞설 강력한 의지가 있는 독립적 사법부나 시민사회가 살아 있지 않다면 정치체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사법부나 시민사회가 살아 있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국가권력(과 자원)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해서 국가의 이해보다 개인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나라, 즉 특수주의(Partikularismus)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권력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반부패 메커니즘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Mungiu-Pippidi 2006).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몰디브, 필리핀을 비롯해 부패가 만연해 있는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발달한 사회에는 특권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불평등한 대우는 널리 받아들여진 사회적 규범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여러 개인과 신진 정치인들이 보편적인 게임의 규칙을 관철보다는 특권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중립성과 공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불평등한 대우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이 사용된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특정 제도나 국가 혜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일정 수준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뇌물이 항상 금액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소소한 »특별비용« 역시 시민들의 평등대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침해한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과 정당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한다. 이러한 가산주의적 태도와 절차를 극복할 때만 부패가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다. 이때 정당이 개혁 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정당이 가산주의적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이상 정당이 앞장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진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당 스스로의 명망과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다.

 

체계적인 부패나 실정이 없는 곳이라도 정당이 정치적 특혜를 누리고, 공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들이 사회적 이해를 대표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정당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우수하고 역량 있는 정부운영은 정당에게 유리한 변론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당이 시민과의 교류를 하지 않고 (또는 그런 교류 자체가 없었고) 그들의 사회적 이해의 통합 및 표출 능력도 약화되면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정당의 유형

앞에서 살펴본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고려할 때, 정당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당 유형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당의 »이상적 유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당은 자신이 처한 특수한 국가나 지방의 맥락 속에서 독자적인 형태를 발전시켜야만 정당에 기대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유형론은 개별 정당이 갖는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정당의 유형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모든 정당의 목표이긴 한 것인지 또는 일부 정당만이 추구하는 목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유형화는 정당이 본받고자 하는 »모델«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을 둘러싼 환경의 다양성과 변화로 인하여 정당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정당 유형론의 토대가 되는 유럽의 정당환경만해도 지금도 매우 다채로운 모습을 띄고 있어, 몇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당 유형론은 개별 정당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대개 소수의 특징에만 집중한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카테고리 즉, (a) 정당의 이데올로기적-정책적 프로필과 당 강령, (b) 조직형태, (c) 지향점과 정치체제 내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당을 구별해주는 특징: 정당의 이데올로기적-정책적 프로필

유럽에서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자기이해는 정당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정당으로부터 차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당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던 19세기 유럽의 다양한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유럽 국가에서는 이때 생겨난 정당들이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개별 정당-계열 내에는 늘 파편화 현상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한 »계열(Familie)«에 내에 여러 정당이 존재하기도 한다. 유럽의회에서는 같은 »정당-계열« 소속 정당이 모여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하며,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유럽연합 정치에 강한 영향력 행사한다. 그 어떤 정당-계열에도 속하지 않는 정당은 비교적 영향력이 약하다. 한 정당-계열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가문의 단합이 힘들어 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여러 부패사건으로 인해 스웨덴이나 독일의 »자매정당«들과 거리가 있다. 한편 유럽인민당(Europäische Volkspartei)은 헝가리의 피데스당(FIDESZ)을 두고 오랜 기간 고민이 많았다. 당수인 빅토르 오르반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개정과 법률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정부비판적 언론사를 사들이게 하고,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여 종종 유럽인민당(EVP) 인사들로부터 독재자라 불리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피데스당(FIDESZ)의 자격을 정지시켰고, 2021년 초 피데스당은 유럽인민당(EVP)을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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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의회내 정당-계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치이데올로기적 자기이해는 정당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틴아메리카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유사한 정당-계열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계열소속정당이 해체되거나 중요성을 상실했다. 아시아에는 몇몇 자유주의 정당과 특히 공산당이 (적어도 창당 과정에서) 유럽의 세계관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정당은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전통적인 이념적 흐름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렵다. 또 적지 않은 정당이 당명에 실제로 대변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당명은 특정 이데올로기적 선호를 가진 유권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지만, 이 정당들이 모두가 친노동자 입장을 취하거나 노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민당은 경제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자유주의 정당 중에도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처럼 전통적인 자유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진보적« 성격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인민당« 또는 »진보민주당« 같은 당명도 인기가 있다. 당명을 통해 정치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당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대변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민족주의나 민족주의-포퓰리즘 정당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데, 유럽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López-Alves/Johnson 2019)와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유럽에서 친환경 및 녹색당이 새로운 하나의 정당-계열을 구성하고,  정치이데올로기적 자기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고 다른 정당으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종교 정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다른 정당과 구별하는 특징은 힌두주의(Hinduismus)이다. 터키에서도 집권당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역시 종교적인 프로필을 강조하지만, 이당을 종교 정당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과거 냉전 시대에 »좌익« 정당과 »우익« 정당으로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 보다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러한 구분법이 완전히 의미를 잃은 아니다. 좌우개념은 이데올로기적인 기본적 입장을 설명한다. »좌익«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권리, 국가의 경제개입, 개인 소유와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나 심지어는 금지를 강조하고, »발전«, »진보« 그리고 »국제주의« 같은 표현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즐겨 사용한다 18세기부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이 개념을 통해 정치적 스펙트럼 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진보적인« 민권운동이나 여성운동, 반전운동, 환경운동 등 도 역시 이 개념을 통해 정의된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언어로 흔히 쓰이는 »좌익«은 미국민주당에서부터 여전히 스탈린주의공산당인 포르투갈 공산당(PCP)에 이르기까지 넓은 정당 스펙트럼의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익«이라는 표현은 주로 권위, 위계, 질서, 의무, 전통, 민족주의를 비롯해 자유시장경제 등의 개념과 연결된다. 민족주의 및 파시즘 정당은 원칙적으로 극우를 대표한다. 그러나 »우« 또는 »좌«라는 에티켓은 정당이 정치적 논쟁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고 때로는 상대를 비방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당의 특징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 소위 단일쟁점 정당이나 틈새 정당도 있다. 이 정당들은 특정 강령적 입장을 통해 구별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온전한 강령«을 대변하지는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당이다. 동물보호 정당에서 근본주의적인 종교 정당, 자동차운전자당에서 인터넷정치에 집중하는 해적당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녹색당은 초창기에 친환경 및 평화주의 이슈를 주로 다루었지만, 지금은 강령을 크게 보완했다. 이를 통해 지지층 확대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당이 폭넓은 강령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오늘날의 유권자는 과거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가지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유권자가 특정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한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소구력과 승리는 그 당의 사상적 기본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본신념은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종교적 동기를 갖는 보수적인 유권자가 공화당을 선택하는 데에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이유가 있다. 공화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공화당이 부분적으로는 19세기 그리고 상당부분 20세기에도 갖고 있던 특징과 거리가 있는)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프로필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유권자들이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치 사안에 대한 해결역량을 기대하는 순간 이데올로기적 차별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고 해서 종교 정당이 선거에서 무조건 월등히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지만, 선거에서는 다른 기준들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인도국민당(BJP)이나 터키의 정의개발당(AKP)처럼 정치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정치적 문제 해결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정치이념적 위치선정이 정치적 경쟁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당을 구별해주는 특징 – 정당의 조직형태

조직형태는 정당연구 초기부터 정당의 유형화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 명망가정당과 대중정당으로 구분하였다. 명망가정당은 지방 명망가의 임시적 활동에 기반하며 조직력이 약했고, 대중정당은 넓은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조직을 갖췄다(Duverger 1959). 좌익 정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자, 과거 명망가정당이었던 정당도 조직을 확대하고 당원의 수를 늘리며 점차 대중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대중정당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원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지배하는 유일정당이 국민에게 당 가입을 강요하고, 당원을 동원할 뿐 아니라 동시에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국가에도 예나 지금이나 대중정당은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 정당이나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artei der Institutionalisierten Revolution,PRI)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중정당이다. 오늘날에는 두 정당이 각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맞춰 변하였고 (페론주의 정당은 반복적으로 여러 »분파 정당«으로 분열되긴 했지만 선거에서는 주로 단일 후보를 냄) 여전히 대중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 공산당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 존재하는 대중정당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민족 정당으로서 말레이계를 대변하며 1951년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2018년까지 집권했던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UMNO)이 대중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INC)가 모한다스 (마하트마) 간디가 이끈 대중운동을 배경으로 탄생한 이래 1947년 독립 이후 몇 번의 짧은 시기를 빼고 2014년까지 집권한 대중정당이다. 이어 인도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힌두민족주의 정당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도 마찬가지로 대중정당이다. 두 개의 이 인도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중정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가나의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NPP)과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NDC) 그리고 (적어도 2020년 쿠데타까지) 말리를 위한 모임(Rassemblement pour le Mali, RPM)이 대중정당으로 분류된다.

 

유럽에는 20세기 말 경까지 여러 나라에 대중정당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등의 사회당과 사민당,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독민주주의 정당,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주의 정당이 대중정당이었다. 당시 유사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선호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의 존재는 이들 정당에게 매우 중요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전통적인 산업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당은 사회의 분화 과정에서 개별 정당과의 결합이 약화되면서 특정 사회 환경(Milieu) 출신의 당원을 잃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중앙조직을 확대에 골몰했다. 게다가 대중정당은 더 넓은 유권자 스펙트럼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과거 철저했던 이데올로기적 차별화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당은 대개 »포괄(Catch-all) 정당«이나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분류된다(Kirchheimer 1965). 독일에서는 »국민정당(Volkspartei)«이라는 표현이 정착하였는데, 일부 영어권 국가서 »people‘s party« 그리고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partido popular«라고 번역된다. 유럽의회의 기독민주주의 보수 정당인 »유럽인민당(Europäische Volkspartei, EVP)«이 잘 알려져 있는 국민정당이다.

 

이런 선거정당이나 »포괄 정당«은 가능한 많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지만, 이들 정당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정당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그리고 당원들 역시)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세대 출신이며, 당은 상당히 폭넓은 세계관을 추구하고 통합하며, 당의 강령이나 정치적 제안 내 의식적으로 다양한 입장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미 자기 조직적으로 당의 강령과 선거공약을 통해 정치적 논쟁을 완화시키고 잠재우며, 다양한 계층 출신의 대표들을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하거나 후보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회학적 측면이나 이슈측면에서 좁게 정의되는 정당(예를 들어 »노동자« 또는 »기업« 정당)에 비해 보다 폭넓은 유권자층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미 당내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집약하고 표출하는 기능이 수행된다. 그러나 이들 정당 역시 오늘날에는 폭넓은 유권자 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의 분화와 이질화가 심화되고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정치적 입장이 더욱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정당의 경우 정당 내 다양한 입장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결국 선거공약도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결과 과거 강력했던 대중정당과 오늘날의 선거정당에 대해 일부 유권자층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사민당의 몰락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후견주의 정당(Klientelpartei)은 대개 조직이 약하고 소규모 당 지도부가 지배하는 정당이다. 좁게 정의된 소위 피후견인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 피후견인을 부양하기 위해 합법적이거나 때로는 덜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조지아나 몰디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의 경우 다수의 정당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Gherghina/Volintiru 2020).

 

미국의 정당은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되며(Katz 2020, 222 이하) 다른 나라의 정당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미국의 정당들은 중앙조직이 약하고 후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식 등록된 당원을 두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즉석에서 등록한 일정 수의 지지자가 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미국 정당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당에 비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조직률이 낮다 보니 비싼 선거전의 자금조달을 좌우하는 »큰 돈«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뿐 더러, 이전에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거나 애초에 정치와 무관했던 인물에 의해 당이 »점령«당할 위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는 수년 동안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공화당과는 공천 때까지 아무런 공식적 관계도 없었다. 미국 정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단위는 주 단위 결사체다. 이들 주 조직은 당의 중앙본부를 통제하며 당대표를 선출한다. 미국의 전당대회(nationale Konvente)는 정치적 강령 관련 결정을 내리는 »전당대회(Parteitag)«가 아니라, 사전에 개별 주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미국의 정당제도는 세계 다른 정당에게 정당 조직과 관련해 롤모델로서는 상당히 제한된 가치만 있다. 그러나 주로 캠페인 위주로 치러지는 미국의 선거운동은 전 세계 많은 정당의 큰 관심을 받으며 다른 나라들이 종종 모방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때부터 소셜미디어가 선거운동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정당을 구별해주는 특징 – 정치체제 속 정당의 목표지향성과 기능 

정당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와 리처드 건터(Richard Gunther)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방향과 조직의 형태만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당 유형체계를 발전시켰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외 일명 체제전환 국가의 정당도 포함시켰다. 이 유형론을 정리하고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Diamond/Gunther 2001, 7 이하).

 

대중정당(Massenpartei)은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과 기본규칙을 준수하는 이상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 중요한 다양한 기능 수행 기회를 제공한다. 대중정당은 등장 초기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의식화와 동원에 기여하였다. 대중정당은 사회적 조직, 특히 노동조합이나 종교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이해를 집약시키고 표출했다. 대중정당의 조직은 사회 단체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강화되었다. 대중정당이 폭넓은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덕에 해당 국가 내 민주주의 사상이 변방까지 속속들이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공산당이나 파시즘 정당,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라틴아메리카의 기타 국가의 포퓰리즘 정당, 아시아의 몇몇 인종적민족주의 정당 등 많은 대중정당은 정치적 일상 속에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특히 당이 집권하는 경우 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 언론의 자유 및 기타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억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박해, 선거조작, 정치적 후견주의, 권력분립의 해체 그리고 정부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거부 등에까지 이르는 행위이 이런 대중정당의 정치적 행동패턴이다. 이는 당연히 정당의 민주주의적 기능 수행을 위한 특징이라 볼 수 없다.

 

선거정당(Wählerpartei)은 무엇보다도 좋은 선거결과를 달성하고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선거정당의 경우 소수의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직적 토대는 약하고 당원의 수도 적다. 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좁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폭넓은 유권자층이 수용할 수 있는 강령적 입장을 대변한다. 한편 몇몇 유럽의 국민정당은 강령의 핵심특성을 고수하기도 한다. 이들 정당의 경우 여전히 비교적 폭넓은 당원기반을 토대로 계속해 사회 속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강한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정당은 여론과 일종의 사회적 주류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적 기능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결코 단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당은 끊임없이 사회적 흐름과 이해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정치 영역에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못하고 새로운 주제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포착하게 된다면 선거정당의 이러한 특징은 단점이 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토론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강령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정확하게 해당 주제를 정당의 핵심특성으로 대변하였던 »운동-정당«이 더 유리했다. 코로나 위기는 위기 이전에 정부를 이끌거나 연정에 참여하는 목표 이룬 선거정당을 더 강화시켰다. 왜냐하면 정당의 두 번째 기능인 정부를 이끌거나 정부에 참여하는 기능은 안 그래도 선거정당이 추구하는 핵심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선거정당은 이념이나 강령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선거정당이 이데올로기 또는 강령으로 정당일체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할 때에는 당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국민정당(Volkspartei)은 여전히 정치이데올로기적 핵심 특성을 유지하며 하나의 정당-계열에 대한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그 덕에 독일의 국민정당은 다른 정당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전형적인 국민정당은 독일의 기독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과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PD)이다. 두 정당 모두 정치이데올로기적 기본프로필을 고수하며 동시에 고도의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서서히 진행된 탈이데올로기화에 발맞춰 이들 정당은 미디어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이 되는 여론을 따라 정당이 다루는 정치적 내용을 조정했다. 적어도 기민련(CDU)은 선거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민당(SPD)은 몇 년 전부터 점점 지지자를 잃고 있다. 유럽 그 외 지역에서는 소수의 선거정당이 조직이나 소통 측면에서 전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노동당(Labour Party)은 그들의 위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영국의 선거제도가 이 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과 보수적인 국민당(Partido Popular, PP)이 과거의 지배적 역할을 상실했다. 오스트리아의 국민당(ÖVP)과 사회민주당(SPÖ)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국민당(ÖVP)은 몇 년 전부터 젊은 당대표인 세바스티안 쿠르츠 덕에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당원감소로 더 이상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명판 역할을 해주지 못해 선거정당이 정치적, 전략적 결정 시 설문조사와 전문 자문에게 기대는 것은 정당의 대표 기능의 약화와 연결된다. 물론 당은 이러한 전략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확인되는 지지율의 하락은 이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삼사 십년 전만해도 당연했던 지지율은 이제는 거의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유권자정당들이 있다. 먼저 강령정당(Programmpartei)을 들 수 있는데, 과거의 대중정당이나 오늘날의 국민정당과 유사점이 있지만, 보다 일관성이 강한 강령과 이데올로기적 어젠다를 표방하며, 이 어젠다를 입법 및 통치 의제에 반영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개별 의석을 둘러싼 경쟁이 보다 치열한 다수대표제 안에서는 강령정당이 다소 유연하거나 중도적이어야만 충분히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강령 측면에서 별다른 특색을 갖지 않는 다른 유권자정당에 비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요구를 보다 명확하게 대변한다. 정부 구성이나 연정참여에 강령에 따른 핵심적 요구사항을 고집한다. 게다가 이 정당유형은 강령정당은 명확하게 정의되는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 조직체과 종종 보다 강력한 연결고리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강령정당은 선거에서 핵심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령정당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정당으로는 멕시코의 국민행동당(Partido Acción Nacional, PAN), 타이완의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체코공화국의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 ODS)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기업가당 또는 비즈니스정당은 선거정당의 또 다른 한 유형이다. 이 정당은 지난 수십 년 사이 많은 곳에서 부유한 기업가나 기업집단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개 조직구조가 약하고 당원의 수도 적고 강령은 주로 창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정당«은 아마도 이탈리아 기업가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설립한 전진 이탈리아(Forza Italia)일 것이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과 2011년 사이 잠깐의 휴지기가 있기는 했지만 총 네 번 이탈리아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83세의 나이로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 비즈니스정당이 1990년 이래 중요한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양조기업, 슈퍼마켓 체인, 농업 분야 기업들 및 금융 및 언론사 등 막강한 기업집단이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당을 직접 설립하거나 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당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287개 정당이 1970년대 중반 이후 탄생하였는데, 그중 118개 정당의 당대표가 사업가였고 최소 20개 정당은 기업과 기업의 이해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Barndt 2014). 이러한 정당의 예로 몇 년 전 파나마의 민주변화당(Cambio Democrático Super 99, CD)을 들 수 있는데, 창립자(이자 한 슈퍼마켓 체인의 소유주인) 리카르도 마르티넬리가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대통령을 지냈다. 그 외에도 에콰도르의 국가제도개혁당(Partido Renovador Institucional Acción Nacional, PRIAN), 볼리비아의 국민통합당(Unidad Nacional, UN) 등이 있다. 다수의 비즈니스정당은 단명하지만, 일명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황금기 동안 당과 연계된 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기여한 비즈니스정당이 적지 않다. 비즈니스정당의 탄생은 정당과 대중조직(예컨대 노동조합)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약화된 상황 덕을 보기도 했다. 정당체제가 여러 비즈니스정당 사이의 경쟁으로 축소되는 곳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기업의 이해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개인 정당 역시 폭넓은 조직적 기반이나 간결하고 분명한 강령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정당과 유사하다. 개인 정당은 무엇보다도 창립자와 대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이용한다. 대통령제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정당이 보다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당인 통합러시아(Jedinaja Rossija), 배우였던 조지프 에스트라다가 설립한 필리핀 대중의 힘(Pwersa ng Masang Pilipino, PMP),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의 총리였던 사업가 출신의 탁신 친나왓이 세운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TRT) 그리고 우고 차베스가 처음 창당한 베네수엘라의 제5공화국운동(Movimiento Quinta República, MVR)가 있다. 이런 개인 정당이 의회제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네덜란드의 자유당(Partij voor de Vrijheid, PVV)이나 스위스의 티치노 동맹(Lega dei Ticinesi), 체코의 공공당(Věci veřejné, VV)과 불만족스러운 시민 행동(Akce nespokojených občanů, ANOA)등을 통해 확인이 된다.

 

엘리트 정당(Elite-Partei)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한 사회적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최소한의 조직구조를 갖는다. 지방 엘리트 정당과 후견주의적 정당, 고전적인 명망가정당과 앞서 언급했던 비즈니스당 또는 기업당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정당은 소수 엘리트의 매우 한정적인 후견주의적 이해를 추구하며 일반적으로 반론이 제기되지 않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대표가 이끌어 나간다. 후보공천은 대표 또는 소수의 간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후보에게는 맹목적 충성을 요구한다. 유권자 동원은 후견주의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네트워크의 위계 속 최하위에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특수한 보상과 대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네트워크의 가장 가난한 그리고 »소박한« 구성원을 위한 »단지« 적은 금액의 돈, 쌀 한 포대 또는 티셔츠 하나라 해도 말이다. 사회적 대표성을 고려할 때 지역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이해의 집약은 어떠한 이슈가 정당에게 중요한 이슈인지 결정하는 정당엘리트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엘리트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극도로 제한된 통합에만 관심이 있다. 사회 전체의 이해는 그들에게 부차적인 의미만 있다. 이들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 강화를 위한 보다 상위의 목표를 아예 추구하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질서의 유지는 엘리트 정당에게 있어 자신의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이들 정당의 중요한 관심사다.

 

종족 정당 또는 종교 정당은 매우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 중에는 매우 약한 조직구조를 갖는 정당도 있지만, 인도의 힌두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 말레이시아의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또는 (최근 다시 금지를 당한)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같이 대중정당의 성격을 지니는 정당도 있다. 이러한 정당은 무엇보다 정당의 정체성이 비정치적인 특징(특정 종족집단 또는 종교공동체 소속)을 토대로 하며, 정당의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각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민족주의 정당과 달리 이런 유형의 정당 대표 중 일부가 행정적인 자율성이나 분리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특수주의적으로 정의된 유권자-피후견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한다. 물론 종교적 동기를 가진 정당들이 국가를 신정주의적 구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례도 존재한다. 기존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집트의 알누르당(Al-Nour)), 또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비롯해 글로벌한 무슬림 신정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중동 지역의 다국적 범이슬람운동 형태로 말이다. 종족이라는 특징요소에 의해 구분되는 정당에서는 후보공천이 당 지도부 또는 지방의 종족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의원직이나 정부관직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 시 동원은 대중정당 또는 폭넓은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선거정당의 동원전략 보다는, 수직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후견주의적 패턴을 따른다. 후견주의 정당처럼 종족 정당과 종교 정당 역시 주로 특수한 주제들을 내세운다. 이들 정당은 유사한 종족적 정체성을 지닌 특정 집단 또는 하위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한다. 아시아의 미얀마, 아프리카의 케냐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강력한 토착 정당을 가진 나라들처럼, 종족정체성이 강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이러한 정당이 있다. 한 종족 집단이 다수파이거나 거의 다수일 경우에는 편파적인 정부의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쟁하는 다른 종족 정당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정당이 자신의 종족적 프로필을 강하게 드러낼 수록, 그 정당이 이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해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낮아진다.

 

운동-정당은 (기본적으로 많은 정당의 경우처럼) 사회운동으로부터 탄생한 그리고 정당으로서 »운동«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유럽의 녹색당은 예를 들어 정당으로 정착한 직후에도 몇 년 동안 상당히 강한 사회운동적 성격을 유지했다. 지금은 대부분이 선거정당이 되어 기득권층에 속한다. 최근 유럽의 »운동-정당«은 정치적 스펙트럼 상 모든 방향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좌익포퓰리즘 정당인 그리스의 시리자(Syriza)나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우익포퓰리즘 정당인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스웨덴민주당, 스페인의 복스(VOX) 등이 있다. 좌익포퓰리즘 정당은 세계화,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 관료주의에 의한 감독(Bevormundung)에 반대하며, 사회적 연대관계 그리고 »참여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들의 정치이데올로기적 강령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우익포퓰리즘 정당 역시 세계화와 세계화가 수반하는 현상에 반대하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조치인 차단과 배제를 보호의 메커니즘으로 요구한다. 세칭 인터넷 정당도 »운동-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정당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의 확대로 탄생한 새로운 정당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예를 들어 북유럽과 중유럽의 »해적«-정당들을 비롯해, 스스로를 운동이라고 정의하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등이 속한다. 이 정당들은 당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토의와 전자투표 또는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며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및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후원금 역시 온라인으로 모금한다(Mosca 2020).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정당들 그리고 그들의 인터넷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오성운동뿐 아니라 포데모스 역시 디지털 민주주의의 야심찬 약속과 일상적 현실 간 명백한 격차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들이 전통적인 정당들에 비해 더 민주적인지는 의문이다. 참여 플랫폼은 정당정치를 중개자들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평범한 당원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국민투표제적 성향이 강하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운영된다. 당원들의 참여는 크게 제한되며 >반응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구속력 있는 위임 없이 이미 꼭대기에서 내려진 결정을 승인하고 위로부터 제안되는 정치적 아이디어에 동의하도록 요구받는다.« (Gebaudo 2019, 17)

이런 정당들은 정책제안의 공동 개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새로움을 더해주기는 했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온라인 선거나 국민투표에 비해 가상토의에 참가하는 당원의 수는 적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토론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자문 과정에 강력한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당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관찰된다. 우선 다수의 결정들이 »온라인-총회«로 집중되면서 다른 정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 외 다른 형태의 토론은 열리지 않는다. 한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난 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각종 협의회, 소규모 모임, 전문가 등에 의한 특정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시점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중앙집중적 권한이 당 지도부에게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토론의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앙집중화는 더 나아가 과거 당원모집과 당원명단 관리를 담당했던 지방 단위 조직(예를 들어 분회, 지부, 세포조직 등)을 약화시킨다. 디지털 정당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한되는 민주적 다원주의가 이로 인해 더 제약을 받는다. 의견의 다양성은 이러한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다. 온라인 표결은 대세를 따르는 행태로 이어지며 투표결과는 (당 지도부가 원했던) 제안을 통상 80% 이상의 다수가 지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실질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지도부의 결정을 승인해주는 격이 된다. 이러한 절차는 과거 공산국가나 중국에서의 표결을 떠올리게 한다. 예컨대 스페인의 포데모스에서는 당내 »총투표«에서 당 지도부의 제안에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된 적이 없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에서도 당 지도부의 제안을 다수의 당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국민투표제적 온라인 민주주의와 디지털 정당은 이로써 당원의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비판적인 당내 참여를 위해 협소한 공간만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당의 유형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 민주주의 안에서 정당에 부여된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기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거정당은 이데올로기와 강령과 관련해 일부 다른 유형의 정당보다 좀 더 임의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하는 관심사와 주제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할 수 있다. 정당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깨우고, 그들의 관심사를 정치를 통해 대변하는지에 의해 선거 성적이 결정된다.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정당은 그 희망을 이루어 줄 자신의 능력을 정치적 실천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 정부에 대한 결산 시 정당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그리고 정당 대표들의 모습이 흠잡을 데 없다면) 이 정당은 재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조직의 건설과 확대를 통해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선거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과 지속적이고 소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알기 위한 조건과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당체제

한 국가 안에 존재하며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의 다양한 유형을 보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 해당 국가의 정당체제와 정당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인상은 더 선명해진다. 이때 정당 간 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 정당의 중요성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방향의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선거결과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전국 단위 선거 후 어떤 정당과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이 해당 국가의 정당체제 안에서 강하게 또는 약하게 대변되는지 명확해진다.

 

정당체제의 특징, 형태 그리고 구성은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선택할 선택지를 좌우할 뿐 아니라 그 나라 민주주의의 상태를 좌우한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의 수는 의회제에서 정부구성 가능성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양대 통치체제 즉, 의회제나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에 따라 통치력이 좌우된다. 대통령제라도 의회 다수의 지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당체제가 파편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나타난다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적 시스템의 정당성이 실추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정당체제야 말로 민주적 정치체제 전체의 공고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Mainwaring/Scully 1995,1). 

 

정당체제의 역동성은 정당체제를 구성하는 정당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그 변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 확인된다. 물론 개별 정당의 영향력 변동과 정부구성 정당의 교체가 빈번한 것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극단주의적 정당의 등장 그리고 퇴장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일상에 속한다.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 질서를 지탱하기 때문에 »시스템 유지에 있어 중요한(systemrelevant)« 주요 정당들이 변화에 크게 타격을 입고 상당 수의 지지자를 잃고, 그들의 자리에 새로운 또는 그 동안 중요하지 않았던 정당들이 등장하여 갑자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 정당제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새로 부상한 정당«이 포퓰리즘적 또는 극단주의적 입장을 대변할 경우 이 변화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당체제가 안정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안정성을 규정하거나 억지로 만들어 낼 수도 없으며, 오히려 변화와 변동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물론 정당체제 구성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경고 신호다. 따라서 안정성과 변화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정당체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3 파편화의 정도, 개별 정당 진영의 세력, 양대 거대 정당 간 권력관계, 이데올로기적 거리(양극화 또는 비양극화), 경쟁의 종류(정치적 스펙트럼 상에서 중도 지향적(구심적) 또는 극단 지향적(원심적)), 경쟁의 강도, 잠재적 지지층의 분포(양극적, 중앙집중적 등), 사회적 갈등선(»균열(cleavages)«)의 수, 정당의 협력 의지와 협력 능력(»세분화(Segmentierung)«) 및 정당의 사회적 착근(»연결(linkages)«) 등이 그 기준이다. 정당체제의 특징을 좌우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정당의 수다. 과거에는 단일정당제, 양당제 그리고 다당제로 정당체제를 분류하였지만, 정당체제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이 분류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

 


정당제도의 분류

◆ 단일정당제:

오직 하나의 정당이 정치적 경쟁을 지배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는 억압된다. 베트남과 북한, 쿠바에서는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역시 공산당의 지배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정당제라 할 수 있다. 공산당 외에도 8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열린 정당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양당제: 

두 개의 정당이 정치적 경쟁을 지배한다. 다른 정당들은 극히 낮은 지지율을 차지하며 정부구성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양당제는 미국,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몽골처럼 다수대표제와 대통령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당제도다.

◆ 다당제

둘 보다 많은 수의 정당이 정치적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형태의 다당제가 존재한다: 

- 일당 우위 다당제: 하나의 거대 정당이 정치적 경쟁을 지배하며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며, 다른 다수의 정당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형성하지 못한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싱가포르, 캄보디아처럼 일당 우위 다당제를 가진 나라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 또는 준권위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경쟁을 지배하는 우위의 정당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정치적 경쟁을 형성(또는 조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헝가리에도 하나의 지배적 정당이 자신의 위상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자유민주당(LDP)이 매우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집권정당의 자리를 상실했었다.

- 온건하게 파편화된 다당제: 다수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고 극단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정당들도 의회에 진출해 있지만, 연립을 통한 정부구성 시에는 강령이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 세 개 내지 여덟 개의 정당만이 고려된다. 이러한 정당제도를 가진 나라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있고 여기에 독일도 포함된다.

- 파편화된 다당제: 다수의 소규모 정당들이 나란히 존재하며,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다수파 형성과 연정 구성이 어렵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 벨기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매우 심하여 양극화되고 파편화된 다당제라고 할 수도 있다.

- 원자적 다당제: 가문, 사회적·종족적·지역적 집단으로 구성된 다수의 (소규모)정당들이 존재한다. 다른 집단과 정반대되는 매우 특수한 집단이해에 고정된 각 정당의 입장 때문에 협력과 연립에 대한 의지가 저해되고 지속적으로 다수 형성이 어려워진다. 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티, 말라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국가에 양당제 또는 다당제가 정착하게 되는 것은 매우 상이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및 정치적 다원주의, 정치적 전통, 제도의 발달, 정치문화, 사회경제적 조건, 지역의 의미, 종교적 조건 등이 그러한 요소다. 선거권 역시 정당제도의 모습에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이지는 않는 영향을 미친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또는 소수의 지배적인 정당이 존재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가 뿌리내리는 데 더 유리하다. 그러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형태 간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9장 »정당과 선거«).

 

정당제도의 파편화는 무엇보다도 원내 정당의 대표성 약화의 결과다. 대표성 약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 있다. 동시에 정당체제와 의회의 파편화는 그로 인해 그 어떤 정당도 큰 비중의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체제와 의회의 대표능력을 추가적으로 위협한다.

 

원내 정당의 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두세 정당 또는 네 개의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와 그보다 많은 수의 정당이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당의 수가 많아질 수록, 정당 간 관계가 더 복잡해진다. 이때 개별 정당의 상대적 크기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 다수의 정당이 중요한 목소리를 내며 지배적인 우위의 정당이 없는 곳이라면 다수의 행위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당의 수가 많은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정당 간의 경쟁이 정치적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입장들에 의해 규정되면 상황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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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페인 정당체제의 파편화



 

스페인은 정당체제의 이러한 역동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까지 스페인은 양당제 국가로,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과 국민당(Partido Popular, PP)이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1978년 민주화 이후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았다. 2015년 이래 두 정당에 의한 지배는 사라졌다. 사회노동당(PSOE)과 국민당(PP)은 현재 선거에서 전체 표의 단 1/3 정도 (또는 더 적게) 득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민족주의 정당의 부상 외에도 좌익 포퓰리즘 정당인 포데모스연합(Unidas Podemos)과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복스(Vox)가 전국적 차원에서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파편화 결과 2015년 안정적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수년 동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19년에는 반년 사이 두 번의 총선이 치러졌고, 두 번째 선거 이후에도 불안정적인 소수연정이 구성되었다. 정당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적 접근이 요구된다. 양당제 시절 당연했지만 제도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았던 대립에서 다양한 정당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페인의 정당은 2020년 말까지는 아직 그러지 못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한 정당의 수명과 과거의 중요성이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준다. 몇 년 전 라틴아메리카를 근거로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Mainwaring/Scully 1995, 32),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베네수엘라, 멕시코, 칠레 등의 정당체제가 최근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페루나 에콰도르, 브라질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체제가 상당히 유동적이며 그 결과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정당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향이 확인된다.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인데, 이 현상은 나라에 따라서는 좌익 및 우익 포퓰리즘 정당, 종족민족주의 및 종교근본주의 정당에 의해 주도된다. 이런 종류의 정당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정부의 구성과 통치능력이 저해된다. 두 번째 경향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정치적 경쟁의 개인화인데, 그 대가는 정당이 치르게 된다. 정치적 부상이나 인기가 정당에 기반하지 않는 정치적 리더들은 정당의 이해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일종의 개인적 선거조직으로서 창당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정부 관직에 오르면 정당의 이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정치와 의회 절차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명성은 실추된다.

각 정당체제의 영향은 다음의 그림과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정당체제의 장단점(출처: Caramani 202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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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을 경험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당이 행위자로서 정치적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종종 다른 사회 운동과 협력하기도 하였다(Bermeo/Yashar 2016; O’Donnell/Schmitter 1986). 정당과 사회 운동은 많은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갖는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였지만, 이행 과정을 정치적으로 주도한 것은 정당이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본적으로 선거였는데, 정당은 선거에 나서 공직과 정부구성권(Gestaltungshoheit)을 놓고 경쟁하였다. 정당은 물러나는 정권의 대표과 전환의 조건에 대해 협상하였고, 정당 간 연립을 통해 정권교체의 조건을 위한 공동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그러나 정당은 동시에 상호 경쟁하였다. »신생« 민주주의의 안정화를 위한 제반조건은 많은 곳에서 상당히 불리하였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데) 경제적, 사회적 상황뿐 아니라 인종, 종교, 지역을 비롯 다양한 이유로 인한 사회의 분열 때문에 그랬다. 게다가 새롭게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와 그 선두에 있던 정당은 독재의 유산 극복 과정에서 내세울 만한 첫 성과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큰 시간적 압박 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은 정치적 노련함을 발휘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 정당 조직과 능력에 대한 상당히 높은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이때 무엇보다도 일부 당원은 다른 정당에 대한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적개심과 경쟁심을 버릴 것을 요구 받았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에 맞선 야권진영에서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 야당으로 구성된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정부 수립 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Hofmeister 1994).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랬듯 칠레에서도 정당은 심각하게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가 군부와 다른 집단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했다. 제도개혁을 하고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사회적 조치를 개발 및 의결하고 실행에 옮겨야 했고, 국제적 행위자들과 조율을 하고 국민들에게 개별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 나가야만 했다. 새 정부에서 주요 관직에 오른 다수의 정당대표들은 행정부 기능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극히 적었고, 새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느라 그들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소진하였기 때문이, 정당의 공고화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기간이 한정된 통치를 의미하며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 선거 준비도 진행되어야 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시간은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달성하기에는 대개 너무 짧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정당은 이 이행과정과 이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생 정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당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국가의 능력이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정당과 정부가 부패, 후견주의적 정치, 실정으로 명망과 신뢰를 상실하면서 잠식되어 갔다. 여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나라에서는 민족주의, 종교 또는 종족 정체성이나 지역 정체성의 강조로 인한 전통적 격차와 분열이 새롭게 고개 들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정당의 공고화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정당체제를 의 파편화로 이끌었다.

 

이하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특히 1990년 이후 자리매김 한 »신생« 민주국가의 정당 발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상세한 분석 없이 몇몇 보편적 발달의 양상들을 요약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둘째, 민주주의적 제도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정당과 정당체체의 특징 셋째,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정당의 기능 수행 그리고 이를 통한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당조직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기에 첫 정당이 설립되었지만, 정당 다원주의는 식민지 시대가 끝나가던 1950년대 후반 그리고 196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독립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일당정권이 지배했다. 1990년 초 »제3의민주화 물결«이 아프리카에 도달하면서 비로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당제가 탄생하였다(Riedl 2016; Wyk 2018, Basedau 2019). 우간다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공적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정치인들이 창당을 하였다. 가나나 잠비아에서는 시민사회 조직이나 네트워크로부터 정당이 탄생하였고, 그 외 앙골라나 짐바브웨, 모잠비크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게릴라운동세력들이 권력을 잡거나 새로운 헌법적 틀에 편입된 후 정당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당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바로 특정 종족적, 언어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종족적 구분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모든 정당에 있어서 중대한 창당의 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특정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의존보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종족 정당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행태는 여전히 유권자의 종족적 정체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많은 정당은 정당명을 통해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자기이해는 주로 민족적 (그리고 언어적) 뿌리를 기반으로 삼는다. 그 외에도 종교 역시 창당과 정당의 자기이해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도시화의 확산과 새로운 중산층의 성장으로 일부 국가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종족에 근거한 선호나 연결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결과 민족 요소를 특징으로 갖지 않는 정당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정당 설립의 동기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경우 선거 참여를 통해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국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정당 설립의 목적은 강령적 목표 추구가 아니다(Pelizzo/Nwokora 2017). 대다수 당원은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므로 이러한 동기를 수용한다. 그러다 보니 특히 선거전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는 일이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다(Bob-Milliar 2019). 아프리카에서는 정당의 대다수가 조직구조가 약하고 뚜렷한 이데올로기적, 강령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공직 쟁취에 대한 집중이 많은 정당의 주요 특징이다. 그 결과 다수의 정당은 국가 자원이 정당이라는 장치에 충분히 연료를 채워주는 동안 집권정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정부 구성에 참여한 적 없고 적은 수의 의회 의석만 차지하는 야당 정당은 그들의 활동을 주로 다음 선거까지 중지시킨다. 이러한 관행으로 정당구조의 토대구축은, 특히 도시 중심지 외 지역에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수의 정당은 선거를 위한 기계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야 (특히 젊은) 당원들이 당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고 정당을 독자적인 강령적 특징을 가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당의 포획행태는 정당의 명망에 영향을 주며 민주주의의 명망도 떨어뜨린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시민 중 2/3 이상이 민주주의를 최상의 통치체제로 볼 뿐 아니라, 정당다원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ttes 2019). 여기에는 선거가 여러 정당 간의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적 조직의 허용, 헌법 규정들(임기제한에 관한 규정 포함)에 대한 존중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인 중 대다수는 민주주의의 모습과 성과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규칙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태도와 선출된 다수의 리더의 »피상성«에 기인하는데, 야당이나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탄압, 권리와 자유권의 제한 및 자유 및 공정 선거의 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선거는 대륙 전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실질적으로 공정한 초당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는 정권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 정당이 권력을 차지하면 여러 임기를 넘어 정권을 지켜내는데,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비교적 열린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정당과 정치적 리더들에 대한 비판 외에도, 다수의 나라에서 정부운영 전반과 특히 민주주의의 공공화를 어렵게 만드는 제반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국민경제는 다각화가 결핍된 상태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건이 불안정하며 사회는 인종적 파편화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교육과 사회 제도는 약하고 다수의 나라는 국내분쟁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레소토를 제외한 모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의회제보다 개인화와 대통령주의를 촉진하는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느정도 계속되었던 것은 정당이 앞서 언급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 중대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정당은 이데올로기나 리더십 ,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또는 이 세 요소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한 정치 엘리트를 모집하고 이로써 사회적 부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강력한 정치적 이해를 하나로 묶어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이해의 집약), 국정운영을 위한 강령을 개발하며, 정치적 사회화와 자구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동원도 촉진한다. 정당은 현대화로 인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정부와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비록 앞서 언급한 국가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엘리트들 간의 경쟁으로 종종 국한되기도 하지만, 특히 정치적 경쟁을 가능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시민사회 조직만이 민주주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륙처럼 정당은 특히 지방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관에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의 정당이 선거전 기간에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큰 규모를 자랑하는 조직들은 원칙적으로 전국 단위의 당 본부와 기타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특정 종족집단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처럼 정당의 입장에서 중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조직이 존재한다. 중앙당과 지역당 정당사무소에는 정규 직원이 근무하며, 정당의 일상 업무를 유지하고 선거전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선거전에는 당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가나의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과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말리를 위한 모임(Rassemblement pour le Mali) 같은 일부 대중정당은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당은 매우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민주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상 그 어떤 정당에서도 실현되지 않는다. 통상 빅 맨인 당대표나 소규모 정당엘리트 집단이 조직 관련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공직과 의회후보를 임의로 정한다. 부유한 사업가이 공식적으로 정당 내 아무런 직을 맡지 않고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당의 원내교섭단체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

 

정당의 재정은 주로 당대표의 개인 자산이나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며, 선거운동이나 드물지 않게 당대표의 사치를 위해 투입된다. 이런 경우 당대표는 정당위원회 조직과 모든 중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에 민주주의 정치가 정착되는 만큼, 정당이 광범위한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조직의 강화와 정당의 여성 및 청년 단체에 대한 개방과 함께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다수 아프리카 정당에게는 여전히 약한 조직, 제한된 당내 민주주의, 제한된 재원, 불충분한 목표설정, 후견주의 및 빈번한 정당분열과 유명인의 정당 갈아타기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종족에 따라 투표하기 인해 정당이 종족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인구집단에 접근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어려워진다. 다수의 주요 정당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군대 성격, 중앙집중적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퇴역군인들과의 연대 같은 운동 시절의 성격 중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무장진영). 특히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이 빈틈없이 곧바로 정권을 넘겨 받은 후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립한 경우 더욱 그렇다. 우간다의 국가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 NRM),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 르완다 애국전선(Front patriotique rwandais, RPF) 등이 그러한 예다. 그 외 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야당은 약하고, »재활용된 엘리트«로 구성된다. 영향력 있는 야당은 강한 조직적 결속력, 경쟁력, 구별 및 식별 가능성, 정치적 논쟁에서 단호함을 보여줌으로써 지배적인 정당에 맞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곳에는 그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보다 강하고 결속력 있는 정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선거의 질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 간 열려 있고 평등한 경쟁을 가능케 하면,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운동 도구 구축에 투자하고, 지방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고, 유권자이 안정적으로 한 정당에 속해 활동할 것을 장려하게 될 수 있다(LeBas 2019). 보다 규율 된 그리고 종족 초월적인 정당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당체제의 파편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선거법 개정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베냉에서는 과도한 정당의 수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선거-공학이 개별 정당에 대한 보다 종족 및 지역 초월적 지지를 촉진시켰다. 가나와 시에라리온에서는 작은 격차로 결과가 결정된 치열한 선거가 치러지자 정당은 강령 프로필을 강화하고 당내 리더십을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종족을 초월하는 강력한 동원구조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뿌리내린, 그리고 잠재적 사회적 책임의무가 있는 정치적 정당조직을 위한 토대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곳에서 정당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던 일종의 사회균열(social cleavages)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1990년대 들어와서 노동시장의 자유화로 노동자운동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전까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반면 많은 곳에는 다른 사회적 결사체들, 예컨대 농촌의 협동조합, 주택조합, 도시의 직능노조 등이 부상하는 정당활동가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다양한 결사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다. 교회는 몇 안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유권자를 인종이나 계층의 경계를 넘어 조정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정당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소극적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보다 권력의 균형 즉, 행정부와 입법부 간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중요하다. 입법부가 (그리고 그에 따라 정당이) 선거 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남용과 선거조작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수의 기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중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로부터 탄생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시아

아시아 역시 지난 40년 동안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였고, 민주주의 질서가 정착된 아시아 국가의 수는 현저히 높아졌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일본 외 아직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과 타이완, 인도네시아와 몽골에도 민주주의 통치형태가 정착하였는데, 특히 한국과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지난 20년 사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반복적으로 좌절되기도 했고 아시아에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 인도 같은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절차의 침식이 관찰되고 있다(IDEA 2019, 167). 사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시도,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제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 소수에 대한 박해로 인해 인도 즉, 인도가 즐겨 표현하듯이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불러일으킨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는 일명 »하이브리드 정권«이 존재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규칙들이 준수되지만, 민주주의의 조건이 미미하게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다. 자유 및 공정 선거는 실시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은 작동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말레이시아나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리랑카, 필리핀이 그런 나라에 속한다. 캄보디아나 태국,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도입이 시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 전역은 정치가 (민주주의 국가이든 비민주주의 국가이든) 사실상 지역적 부패와 돈의 정치(money politics)를 특징으로 가진다. 다시 말해 정치적 결정은 많은 경우 »맞춤식«으로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비용 지불 하에 내려진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인도와 일본 같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종교 역시 정치적 요소로서 정치 과정에 다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교뿐 아니라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불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정당은 지금까지 소수의 나라에서만 민주주의의 촉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몇몇 중요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은 정치를 형성하는 주체이기보다 지배적인 정치관행을 따르는 수동적인 행위자다. 이때 아시아의 정당체제는 정치체제 만큼이나 큰 다양성을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수의 정당체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공통적으로 파편화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Lye/Hofmeister 2011). 이는 무엇보다 인도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인도에서는 과거 지배적이었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다수의 소규모 정당을 상대로 전국적 차원에서나 지역 차원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집권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은 힌두-민족주의를 표방하는데, 이 이데올로기는 갈수록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인도 민주주의의 문제적 변화에 기여하는 두 개의 요소를 결합시킨다.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은 아시아 대다수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을 설립하게 된 동기였다. 특정 사회적 계층을 대표하는 것은 창당의 동기로서 극히 부분적 역할만 하였다. 192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설립되어 사회적 어젠더를 내세우긴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노동자가 조직되지 않았는데, 만약 노동자 조직이 있었다면 그러한 정당의 공명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은 1954년 창당과정에서 반식민주의 외에도 명확한 사회적 어젠다를 내세우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나섰던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정당 중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Tan 2011). 이는 무엇보다 공동설립자인 리콴유의 경험에 기인하는데, 그는 영국 유학시절 노동당(Labour Party)에 대해 알게 되고 싱가포르로 돌아와 변호사로서 노동조합원들과 탄압받는 학생들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인민행동당(PAP)은 수십년 동안 »국가정당«으로서 지배하는 동안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성격은 상실했다. 인민행동당(PAP)이 승리한 1959년 최초의 자유선거 당시 유효했던 정치적 자유권 중 다수가 1965년 독립 후 들어선 권위주의적 정권에 희생되었다.

 

필리핀은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1986년 »피플 파워 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을 통해 몰아낸 이후 아시아에서 »제3의 민주화 물결«에 합류한 최초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다. 그러나 적어도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선출 이후부터 필리핀의 정치적 질서는 미약상과의 »전쟁«에서 법집행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언론의 자유 제한, 사법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침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제도화가 미흡하고 안정된 정당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결과다(Martínez Kuhonta 2016; 61 이하; Gonzalez 2011). 필리핀의 정당은 사회적 계층이나 운동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며 특정 사회적 집단을 대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단, 전통적인 상류층의 이해를 대표하던 정당은 예외다. 대부분의 정당은 개인화와 후견주의적 특징을 보이며, 개별 정치인에게 국가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선거에만 집중한다. 정당은 우선적으로 대통령후보 지원을 위해 설립되고 형성된다. »자기« 정당에 대한 정치인의 소속감은 매우 표면적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전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정당이나 원내교섭단체에게 유리한 수많은 교체가 일어난다. 이들 정당은 지속되는 안정적인 정당조직을 구축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은 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큰 유권자층이 특정 정당과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국에서도 민주주의 정부가 존재했던 여러 시기에 응집성 있고 견고한 조직구조를 갖춘 정당이 자리잡지 못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주의 정권에 대한 반복되는 군사개입과 쿠데타 때문만은 아니었다. 태국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지 않는 개인에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태국은 식민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식민주의 정당을 위한 토양이 결핍되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적 단체는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이데올로기는 정당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특정 사회적 계층에 대한 정당의 연계도 오랜 기간 존재하지 않았다. 정당의 리더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태국 정당의 핵심적 특성이었다. 태국 정당의 대부분을 사업가나 사업가가 된 전직 장성이 이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통신회사의 주인인 탁신 친나왓이 세운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역시 이런 유형의 정당이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총리였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농가 부채 상환유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특히 지방농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들은 탁신과 도시의 중산층 및 상류층 시민들 간 갈등 속에서 탁신을 지지했고 탁신과 그의 정당에게 (그리고 이 정당이 금지당한 이후 그 후신 정당에게) 2005년과 2011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특정 사회적 계층과 정치정당 간 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다. 탁신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도시의 중산층과 상류층 역시 그들만의 정치적 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계층을 따라 정당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도 갈등은 무엇보다도 탁신 개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부터 이러한 종류의 정당은 형성되지 않았다. 2019년 선거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정당화에만 기여했다.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속해서 수많은 창당이 이어졌고 선거에 다수의 정당이 참가하긴 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정당제도가 발전하였다. 2020년 4월 총선에는 50개 이상의 정당이 등록을 하였다. 한국의 정당제도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강령에 따른 진영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치적 경쟁은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에 의해 주도된다.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좌익 정당은 부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여러 번 번갈아 가며 국가와 정부의 주도권을 잡았다. 정당의 명망을 훼손한 여러 부패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내부 갈등 때문에 이들 정당은 정당명을 여러 번 바꾸며 정당을 재정비하였다. »쇄신«한 정당들의 근본적인 방향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양대 진영의 지배적인 위상은, 여러 번 개혁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수대표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한국의 선거제도 덕을 본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이 »최대 득표자 당선(first-past-the-post)« 방식이 적용되는 소선거구 제도에 의해 선출된다. 나머지 47개 의석은 정당 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결국 직선의원 중 대부분이 양대 진영에게 돌아간다. 양대 거대 정당에는 군소 지역정당들이 합류하고 개별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둔다. 양대 진영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혜택도 받는데, 그들은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최대의 혜택을 누리고 대안적 정당의 부상이 저지될 수 있게 하였다. 정당 간 경쟁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987년 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고 한국은 오늘날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정당 간 열린 경쟁이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자유 및 공정 선거가 실시된다. 다양한 진영별 정당과 유권자들 간 연결은 상당히 견고하다. 정당들은 주요 국가공직 수행과 권력행사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자랑한다. 게다가 상당한 수준의 조직적 견실함을 달성하여, 반복되는 창당에도 불구하고 존속이 보장되며 개인화된 리더에 대한 의존성이 방지된다(Lim 2011, 236).

 

타이완에서도 1988년 이후 민주화를 통해 견고한 양당제가 탄생하였는데, 중국에 대한 독립성 관련 태도가 정당들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Shyu 2011). 그에 반해 이입민(»본토민(mainlander)«)과 »타이완 원주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1988년까지 권위주의적 정권을 구성했던 국민당(KMT)의 »확고한«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화적 균열(cleavages)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정치적인 구체적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대립 뒤로 밀려난다. 부패사건이 알려질 때에만 국가 문제 외 토론이 고조되는데, 지배적인 양대 정당인 국민당(KMT)과 민주진보당(DPP)이 부패사건과 연루되는 정도는 비슷하다. 물론 양대 정당 외에도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동결«시켰다. 이는 타이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장기간 지배했던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견고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사례다. 2020년 4월, 1998년 정권교체 이후 다섯번의 국회의원선거와 네 번의 대통령 직접선거가 실시되었다. 두 번의 선거는 모두 자유, 공정 선거로 치러졌고 선거 결과와 정권교체는 국민에 의해 수용되었다. 표 매수 관행은 전국적으로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 의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선거전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상당 수가 정당에 의해 매수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첫 당선 이후 2019년 재선된 조코위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분권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인물로 간주된다. 조코위는 한 지방도시의 시장이었다가 수도 자카르타의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알려진 정치적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2014년 대통령으로 선출될 당시 그는 의료 및 교육 제도의 개선, 경제 개혁과 인권 존중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정당체제는 견고하며 원내 정당이 9개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부패사건과 연관되며, 정당제도의 안정성 역시 정당 카르텔의 큰 영향이 낳은 결과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2019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소위 »권위주의로의 전환«과 »민주주의의 퇴보«로 인하여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Bland 2020). 권위주의적인 법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비판 가능성 제한, 부패 퇴치에 대한 의지 저하, 보수적인 이슬람 정체성 정치의 허용 내지 촉진 그리고 정부 내 군부의 역할 강화 등이 이러한 비판의 이유였다. 이는 지금까지 달성한 민주주의적 자유권과 절차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는 미국과 유럽 외에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경험이 가장 긴 곳으로, 그 역사는 19세기 전반기 남아메리카 국가의 독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라틴아메리카에는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수많은 군사쿠데타와 권위주의적 정권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민정부와 민주주의 정부의 주요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정당이 존재해왔다. 1980년대 민주화 당시, 정당은 각 나라마다 제도적 정착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어디에서나 핵심적인 정치적 행위자였다(Mainwaring/Scully 1995).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은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거와 그 결과를 통해 실현되었고, 이때 정당은 주요 동력이 되었다.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기위해 선거법 및 정당법을 진전시켰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 탄생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정당국가«가 되었다(Zovatto 2018, 291 이하). 이는 정당의 발달과 조직적 공고화에 영향을 주었다. 대통령제에서는 종종 개인화가 정당구조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당체제는 민주화가 시작된 1980년대 그리고 그 이후 30년 넘게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및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에서 민주화 과정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정당은 정치적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반복해서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정부에 참여했거나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Freidenberg 2016). 그렇지만 모든 정당과 정당제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위기들 그리고 사회적, 기술적 변화의 결과를 무사히 극복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견고하다고 평가 받았던 브라질과 칠레 같은 나라조차, 현재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정당체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정당제도가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나라는 안데스 국가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였다. 수십 년 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AD)과 사회기독당(COPEI), 페루의 미주인민혁명동맹(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 APRA), 볼리비아의 민족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MNR)은 단 몇 년 사이 위상을 상실하고 정치적 »아웃사이더«나 신생 정당들에게 밀려났다. 이는 심각한 대표성 위기의 결과일 뿐 아니라, 정당체제의 범위를 넘는 정치체제의 정당성 위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의 유권자들은 개별 정당에게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정치가 행해지는 형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 형성 방식에도 등을 돌렸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체제가 장기간 매우 견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 초부터 특히 정당체제 덕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중 하나로 1964년 이래 군사정권이 존재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시민들은1990년대 말 전통적인 정당이 그들을 더 이상 대표하지 못한다고 여기면서 21세기 »볼리바르 사회주의«를 약속한 우고 차베스라는 대안을 선택하였다. 차베스의 선거 승리는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과 사회기독당(COPEI)이 지배했던 시절에는 존재한 적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두 정당은 (온건한) 정치이데올로기적 차이를 통해 서로 구분이 되었지만, 정치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폭넓게 합의하였고 국가와 정부의 주도권을 번갈아 가며 잡았다. 이 합의는 정부와 야당 사이의 새로운 양극화 때문에 깨졌다. 포퓰리즘 정권의 경우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그렇듯 차베스주의는 권위주의로 발전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이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한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을 지배적 위상을 차지했던 대중정당 미주인민혁명동맹(APRA)과 민족혁명운동당(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 MNR)이 오늘날에는 주변적인 정치적 역할만 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들 정당이 정당체제 안에서 다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페루와 볼리비아 두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페루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알베르토 후지모리(1990-2000)의 지지자들을 통합시키는 »후지모리스모(Fujimorismo)«를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장기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정당은 주로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조직되며, 장기적 구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페루는 이미 »정당 없는 민주주의«라고 불렸다(Levitsky/Cameron 2003). 반면 볼리비아에서는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토착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이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였다가 2019년 11월 모랄레스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사퇴하게 되면서 그 위상을 잃었다. 2020년 10월 선거에서는 루이스 아르세가 대승을 거두고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상하 양원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에콰도르에서도 과거의 정당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라파엘 코레아(2007-2017)의 대통령 임기 중 새로운 정당체제가 탄생하였는데, 새 정당체제는 과거처럼 다수의 정당에 의한 파편화되는 대신 코레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계속해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조국주권고양운동(Alianza PAIS))의 지배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구조와 경쟁의 역동성을 갖는다. 의원 »재선 금지(no-reelección)« 폐지가 결의되어 정치 과정이 추가적 연속성과 안정성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재선 금지 제도 때문에 의회가 늘 경험이 없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절차나 특정 사안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법률을 가결시키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대표성 상실과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두 번째 부류로 중앙아메리카 국가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및 브라질과 칠레에서는 무엇보다 주요 정당의 수가 변했을 뿐, 안데스 국가의 경우처럼 극적인 정당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정당의 수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의회는 더 많은 정당으로 구성되며 한 때 지배적이었던 정당들은 위상을 상실하거나 신참정당(Newcomer)에 의해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대체되었다. 이때 몰락한 정당의 리더들이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주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제도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쟁과 정당다원주의의 성격, 정당 간의 관계 그리고 선거결과의 경향이 많은 경우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정당이 계속해 새로운 이름을 내걸고 등장하기는 했지만, 정치 엘리트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였고 그들만의 집단을 유지하였다. 과테말라는 정당체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유권자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정당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선거가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오지 않고 지배적인 엘리트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4년 선거때까지 정치적 경쟁의 역동성이 일종의 에티켓 교체의 형태로만 나타날 뿐 정치적 과정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종류의 정당체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2014년 선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파편화되어 있던 정당체제가 약간의 추가적 분열의 경향만 보였다. 상하 양원을 구성하는 정당의 수는 극히 서서히 늘어났고 그 결과 1990년 이래 상원은 약 15개 정당 그리고 2000년대에는 하원이 20개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대다수의 의석, 각기 절반 정도의 의석은 항상 네 개의 정당 즉, 브라질민주운동당(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 PMDB), 브라질사회민주당(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 PSDB),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 PT), 민주당(Democratas, DEM; 2007년까지는 자유당(PL))이 차지했다. 게다가 심지어 좌익 대통령인 룰라 다 실바(2003-2011)의 임기 중에도 정치적 절차의 특징적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당인 노동자당(Partido de Trabalhadores)이 파편화된 의회에서 한번도 다수당이 된 적이 없다 보니,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역시 다른 정치적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만 했다. 다시 말해 모든 법안 통과를 위해 수고스러운 노력으로 다수가 확보되어야 했는데, 이는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선거구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룰라 다 실바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부안에 협조하는 대가로 다수의 의원에게 일종의 추가적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이 과정이 »간편화«되고 가속화되었다. 당연히 불법적이고 공공재정의 남용으로 충당되었던, 브라질어로 »멘살라웅(mensalão)«이라 불리는 이 매수금 지급이 밝혀지면서 룰라 다 실바는 대통령직을 포기해야 할 뻔했다. 그러나 2014년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비슷한 시기 수많은 부패스캔들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상하원 의원에 혜택을 제공하던 후견주의적 체제가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에 충격을 기했다. 2014년 선거 당시에 이미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수가 28개 정당으로 증가하고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네 개 정당은 모두 합쳐 전체 표의 2/5만 받았다. 상원의 경우 항상 부분적으로만 새로 선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회의 파편화 때문에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으로 정부를 지지할 정치적 다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2016년 탄핵에 중대하게 기여하였다. 모든 주요 정당이 연루되었던 부패스캔들에 대해 분노한 브라질인은 2018년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그 이전까지 존재감 없었던 새 대통령의 정당인 사회자유당(Partido Social Liberal, PSL)은 12%의 지지율과 52개의 하원 의석을 획득하면서 브라질에서 2위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대규모 정당이었던 세 개 정당은 의석의 약 6%씩 차지하였고 그 외 기타 5개 정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 일부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정당이었다. 브라질의 통치능력은 2018년 선거 이후 두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의회와 정당제도의 계속되는 파편화로 인해 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현저히 어려워졌다. 또 하나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비슷하게 보우소나루 역시 (수십년 동안 »기득권층«에 속한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스트들의 전형적인 방식을 따라 »반체제-정치인«으로서 자신을 내세운다. 보우소나루와 그의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군부독재에 동조한다. 의회 내 확실한 다수의 결핍, 사법의 독립성, 연방주가 폭넓은 권한을 갖는 연방주의 제도, 언론의 독립성으로 인해 브라질이 다시 권위주의나 준권위주의로 퇴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브라질의 변화는 정당들이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정적으로 보였던 정당체제의 핵심적 요소들이 흔들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민들은 갈수록 더 부패와 후견주의를 정치의 체제 내재적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성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결국 포퓰리스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어주게 된다.

 

오랜 기간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었던 칠레 역시 정치체제가 얼마나 빨리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민주화 이후 제도적 규정에 의해 정당은 주요 결정과 입법 과정에서 정당 간 경계를 넘어 소통하며 합의를 달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결국 다수의 개혁 계획이 좌초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엘리트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2019년에 일어난 대중시위로 인하여 비로소 정치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는 그 어떤 정당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즉시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등장해 시민 다수의 불만을 이용하려 했다. 시위는 급히 시작된 개헌과정을 통해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로써 시위를 통해 드러난 대표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정당이 다시금 민주주의를 위한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의 쇄신은 헌법 개정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생 정당과 당명변경 정당에 의해 정당체제가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 경쟁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때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에서는 전통적인 양당제가 제3세력의 등장으로 변화를 경험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선거 이후 전통적인 양당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콜롬비아에서는 양당제가 장기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치적 경쟁의 양상도 변하였다. 2018년 선거 결과 하원에 16개 정당이, 상원에 13개 정당이 진출했는데 상하원 내 가장 강력한 두 개 정당의 의석 수는 모두 합쳐도 각 원의 전체 의석의 절반 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통치능력, 정당과 의회의 대표능력 그리고 결국 콜롬비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정당체제의 파편화로 오늘날 대다수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의회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립대통령제«는 몇몇 의회임기 동안 과거의 다수정부를 대체할 대안으로 기능했지만, 지금은 그로 인해 다수의 나라에서 입법활동의 주기적인 마비와 행정부와 입법부 간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개별 정치인의 개인적 권력추구와 녹봉-경제 참여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 합의를 어렵게 한다. 여기에 몇몇 정당과 그 지도부가 정치스타일이나 권력의 쟁취 및 유지의 수단으로 포퓰리즘을 (재)발견하였다는 점까지 더해진다. 많은 나라에서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격차와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당은 민주주의의 존속에 있어 심각한 도전이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선거운동 비용에 관하여서도 규정하는, 부분적으로 매우 세분화된 선거법이 존재하며, 정당은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의원은 일반시민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부실경영이 거의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선거운동 비용이다. 개인화된 선거제도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합법적인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에 대한 불만의 한 가지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은 당내 결정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정당의 투명성 결핍 그리고 시민친화성의 부재다. 당원과 지지자조차 권위주의적 당대표와 당내 결정 참여 제한, 의원의 정론 미준수, 불투명한 정당재정 공개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는 다수의 정당이 법적 규정에 따라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투표제를 도입하였는데, 대의원대회나 전 당원투표로 당내 후보 선출이 진행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유권자가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한 정당의 후보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당의 전통적 과두제 구조를 깨고 당의 중앙집중화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당내 결속과 조화가 상실되기도 했다. 후보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 치열해졌고, 종종 탈당, 분당, 신당 창당으로 끝나기도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로써 적어도 몇몇 나라에서는 정당제도의 파편화에 기여하였다.

 

정당이 가진 약점을 고려할 때, 라틴아메리카 모든 나라에서 정당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 외에도 정당과 대중매체 간 많은 경우 팽팽한 긴장관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당의 거리두기 역시 원인으로 작용한다(Zovatto 2018, 99). 그러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판은 시민 대다수가 (선거 당일에 대안이 없어 결국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그들을 대표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투표행태의 강한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불만족을 나타낸다. 정당은 투명성과 당원 참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한 정당조직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때에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동유럽

동유럽 정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Enyedi, 2006; Kitschelt 2001).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 1970년대 남유럽 이행과정에 정당이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촉매 역할을 했던 반면,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기된 정치체제의 내적 파열로 인해 체제전환이 일어났다.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소비에트연방은 속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시위와 시민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바로 정당의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유명한 운동으로 체제전환을 주도하고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준 폴란드의 연대(Solidarność) 노조와 체코슬로바키아 바츨라프 하벨이 설립한 시민포럼(Bürgerforum)이었다. 체제전환 후 첫 선거를 앞두고 비로소 새로운 정당과 정당체제가 탄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당체제를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몇몇 위성정당이 주도했다.

 

체제전환 과정에 만들어진 정당체제는 극단적으로 파편화, 양극화되어 있었다. 이 체제 내에서 정당 간 갈등선이자 구분선을 이룬 것은 이름을 바꾸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구 공산당에 대한 반대였다. 서유럽 국가와 정당이 구 공산권 국가의 이행과 체제 형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구 공산권 국가에 서유럽 정당-계열을 모방한 정당이 다수 만들어졌다. 그 외에 서구 정당을 모델로 삼지 않은 기타 정당도 설립되었다. 이런 정당 중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당이 있는데, 이들은 유럽의회에서 서유럽 유사 성향의 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개별 사안별로 협력한다.

 

체제전환 국가의 신생 정당은 1990년 이후 최초 자유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아웃풋« 과 »절차«라고 표현되는 정당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 정당은 두 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했다. 먼저 체제전환을 완성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권력에 권한이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경제사회 질서의 개혁을 완성해야만 했다. 새로운 정당지도자 중 소수만이 공직 경험이 있었다. 둘째로는 체제전환을 이룬 동유럽 사회도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었다. 조직화된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아서 정당은 특정 사회 집단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많은 시민들은 정당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정당 가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았다. 그러다 보니 정당이 사회에 폭넓게 뿌리내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강력한 조직을 구축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열성지지와 당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과 선호를 집약하고 표출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했다고 해도 유권자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정당의 대표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때문에 투표참여율이 낮아지고, 투표행태의 변동성도 커졌다. 하지만 유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 당적을 바꾸거나 신당을 창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당의 취약함은 개별 인물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다. 폴란드의 카친스키 형제,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슬로바키아의 블라디미르 메치아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같은 인물은 당에 어떤 강령적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이 정체성은 일종의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당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아직도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그 지위를 계속해 유지하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클라우스와 메치아르가 정계를 떠나면서 그 정당은 위상을 상실하였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집권당도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떠날 경우 계속 존재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게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의 대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당은 중유럽과 동남유럽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개인이 정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무소속 정치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우가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에서 배우 겸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승리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출된 이래 시민의 자유가 갈수록 제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비에트연방 해체되고 정당이 한번도 정부 구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주요 정치 행위자는 군부 및 안보 기관, 경제분야 이익집단, 지역 주지사 및 행정부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오랫동안 소위 올리가르히(신흥재벌)가 경제분야 이익집단으로서 정치적 목표 수립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유럽에서는 정치적 어젠더가 주로 정당에 의해 결정된다. 정당의 결정은 (정당)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따른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는 정당간 경쟁이 정책적 강령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록 부분적으로 서유럽 국가와 초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유럽의 정당 경쟁과 비슷하다. 중유럽 국가의 높은 사회문화적 수준과, 공산화 이전부터 존재했던 도시 중산층, 민주화 이행과정에 구 공산체제와 민주주의 시민운동 (폴란드의 경우 노동조합 연대(Solidarność)) 간 협상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Kitschelt 2001, 306 이하). 노동운동이 없고, 도시 중산층이 발달하지 않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농업 국가에서는 구 체제에 대한 저항세력이 거의 없었다. 이 나라에서는 구 공산당 엘리트들이 전환기 이후에도 수년 간 권력을 유지하면서 어떤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당체제의 혁신과 공고화에에 명백한 문제가 생겼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동성이 강한 투표행태와 개별 정당의 득표율 격변에도 불구하고, 중유럽과 동남유럽 정당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은 조직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강령 내용을 발전시켜서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간 구분을 쉽게 했고, 그 덕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게 구조화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에서는 반공주의가 보수정당과 민족주의 정당의 정체성 형성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는 낮다. 게다가 많은 나라의 기성 정당은 비교적 큰 규모의 국고보조금 덕에 소수의 당원조직으로도 상근당직자와 광범위한 지역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기성 정당에 맞서 신생 정당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성 정당 역시 대중정당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가 당을 지배하며, 의사결정과정도 매우 중앙집중적이고 관료주의적이다. 당 원내조직에 대해서도 중앙당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정당이 기성 정당 대열에 합류한다고 해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불신은 계속되고, 독직과 부패사건같은 일로 더 커진다. 국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루마니아 건만이 아니었다. 체코의 경우 2017년 재무부 장관 시절 탈세 혐의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부패 및 유럽연합 보조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같은 해 소수파 정부의 총리로 선출되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2018년 총리와 장관이 정부 내 부패사건을 파헤치던 기자의 살인 배후로 기소되어 물러나야 했다.

 

일련의 사건이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체제 전체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유럽과 동남유럽 국가의 정당은 정치적 발전의 대변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정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정치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되었다. 이를 통해 정당 위상도 높아졌다. 중유럽과 동남유럽에 의회제가 도입된 것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큰 기회였고, 정당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 정당 발전의 공통점

전 세계 정당과 정당체제의 발달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였지만, 그래도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강조해야 할 사항은 모든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의 공고화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현황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다른 사회 그룹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반면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예를 들어 International IDEA 2019).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당과 정당체제가 국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그리 놀랍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고 일반적으로만 요약할 수밖에 없으며, 큰 틀에서 웹(Webb)과 화이트(White) (2007)의 체계를 따른다. 각 국가의 정당과 정당체제에 다루고 있는 그 저서가 출판된 지 15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웹과 화이트의 연구 당시 관찰되었던 폴란드 정당체제의 변동성은 이제 사라졌다. 최근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이 우월적 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칠레에서는 정당체제는 파편화 현상으로 더 이상 안정성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정당체제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역동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젊은« 정당체제뿐 아니라 유럽의 기성 정당체제에서도 발견된다. 아프리카의 정당체제의 경우 아직 비교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확실한 경험적 토대 위에서 일반화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정당의 정당성

정당의 정당성과 사회 속 정당의 정착 여부를 정당제도의 변동성, 정당의 수, 개별 정당에 대한 시민의 일체감, 투표율, 당원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곳곳의 여러 전통적 정당의 정당성이 약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자칭 »반체제-정당«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당이고, 일부 지역에서 민족주의 정당의 새로운 부상으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현상은 결코 특정 대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웹과 화이트가 정당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Webb/White 2007 Pos. 5325):

 

»신생 민주주의 국가는 기성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예나 지금이나 선거에 있어서 더 변동적이고 파편화가 심하며, 투표율, 당원의 일체감, 당원의 수는 더 낮다. 깊이 뿌리내린 적개심이라기 보다 정당에 대한 >순한<  신뢰의 결핍 정도이기는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반정당 분위기는 보편적이다. 정당에 대한 강한 반감이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지향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 최근 체제이행과정을 거친 경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적대감과 경쟁방식 정당정치 형식에 대해 적대감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속한 국민이든 민주주의가 최고의 통치형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조직

거대 정당은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는 견고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으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설문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당직자로 구성된 당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는 여러 곳 (적어도 중유럽, 동유럽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입된 정당 국고지원의 결과이며, 이 국고지원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정당이다. 국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결과 (드물지 않게 사적인 부의 축적과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규칙과 법률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당엘리트의 위상강화로 후견주의, 정실주의 및 개인적 보호네트워크가 발달하였다. 반면 당원은 여러 정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와 공동의사결정은 낯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리고 당원 확대를 체계적인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히 소수의 제외하고 »신생« 민주국가의 정당은 »대중정당«이 아니며, 확실한 지지층을 장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당이 과거 누리던 정치정보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해체시켜 버린 현대적 소통방식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 또한 사회에 얕게 뿌리내린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 통치체제가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 중 다수는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는) 대통령제인데, 이 체제는 정치와 정당경쟁을 개인화하고 정당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확대에 소홀하게 만든다. 중유럽이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아시아 국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정적인 정당체제에 의회제가 유리하다. 개인화 현상과 정당의 »대통령제화«가 반드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몇 년 전 추정되었던, 정당모델 간의 수렴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Ingrid van Biezen, Webb/White 2007, Pos. 5448 이하에서 재인용):

 

»기성 민주국가와 신생 민주국가의 정당이 수렴하고, 과거 서유럽 포스트민주주의의 민주화 초기와 다르게 공통적인 정당조직의 양태를 보인다면 서유럽 정치체제 내 정당은 현재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향해 발전할 수는 있으며 그 반대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관점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조직의 발전이 어떻게 다른 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서유럽 정당의 발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확인시켜준다. 다시 말해 정당 탄생의 유일한 방식이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사회 운동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정당이 만들어지는 제도적 맥락이 다르거나 시기가 다르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길이다.« 

 

정당기능의 충족

사회적 이해의 집약, 표출 그리고 대표: 정당이 사회 속에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정당의 사회적 이해의 집약, 표출 그리고 대표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다. 이는 정당주도 정부의 빈약한 성과와 부패사건 외에도 정당에 대한 비판과 실증, 유권자의 변동성과 체제비판적 신당이 부상하는 이유가 된다.

 

충원 및 정부 운영: 정당은 후보자와 정부인사를 충원하고, 국정을 인수하고 운영함에 있어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항상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지도부가 후보를 선택하고 당원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대통령제에서도 그렇지만 의회제에서도 정부 공직에 오른 일부 정치 지도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정당에 대한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정치참여 동원: 정당은 정치참여 촉진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통해 확인이 된다. 저조한 투표율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유권자가 일종의 동의의 표현이기도 하므로 민주주의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체제비판적인 신당이나 반체제정당이 불만을 가진 유권자와 특히 이전까지 선거에 참여한 적 없는 그런 유권자를 동원하고, »기성 정당« 은 동원력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1세기 초부터 다수 정당체제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요약적인 설명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다(Webb/White 2007, Pos, 5531): 

 

»최근 개인화되고, 후보중심적 형태의 대통령제 정치를 특징으로 갖는 과도적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가장 취약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 덜 제도화된 정당조직, 입법활동시 낮은 결속, 행정부의 부적절한 언론 개입 현상이 관찰된다. 반면 후견주의적 결속은 계속 유지되고 당엘리트의 당적변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정당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해를 표출하고 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정당정부의 모델은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가 책임 있는 정부를 갖는 만큼, 정부는 후보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안정적인 정당정치적 균열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정치는 포퓰리즘적 대중선동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인기있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부족해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력 공백이 >비정치적< 통치형태를 지탱하기에 너무 불안정하다.« 

 

이는 정당이 자기 능력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하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조직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학자가 자국의 선거와 정당에 관해 썼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Hadi 2011, 209):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였지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사회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정당이 속한 사회가 »성숙« 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정당쇄신을 지연시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미성숙«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포퓰리스트가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 선거에서 거둔 성적이 그것이다. 정당은 쇄신을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서유럽 정당제도의 변동

정당체제를 포함한 서유럽 민주주의는 다른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모델 역할을 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는 정당의 조직 형태와 정당의 강령 방향을 설정할 때 서유럽 모델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 정당체제의 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체제의 발달에 대해 개괄하면서 정당과 정당체제의 발달에서 서유럽과 구조적인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유럽 정당제제의 발달을 살펴보면, 앞서 정당의 기능과 대표성 문제에 관한 설명 중 다루었던 현상이자 정당체제 발전의 주요한 트렌드를 불러 일으킨 한 현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바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던 정당이 지난 수십 년 사이 그 안정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당체제는 점점 더 유동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새로운 정당계열이 부상하여 어느새 견고하게 뿌리 내렸고 정당 스펙트럼 상 기타 변화도 수반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개의 정당계열은 녹색당과 포퓰리즘 정당을 말한다(Poguntke/Schmitt 2018). 그 밖에도 이들 정당계열로 분류되지 않는 또 다른 몇몇 정당의 출현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운동의 결과 탄생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 전진하는 공화국(La République en Marche)이 있는데, 이 정당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의원이 자유당 교섭단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으로 인해 그 어떤 기성 정당계열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정당«으로 불리는 소위 »해적당«은 몇몇 나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유럽의회에도 진출하였다. 이 »해적당«은 기존의 전통적 정당의 절차와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당내 조직, 참여, 표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정당유형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정당의 강령적 초점은 디지털 자유의 보호와 확대에 맞춰 있으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 패턴에 들어맞지 않는다. 2017년 설립된 유럽-연방주의 운동인 »볼트(Volt)«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당은 한 명의 의원을 유럽의회에 진출시키고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몇몇 유럽 국가에서 지자체 선거 및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미 첫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녹색당(Grünen)은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주요 도전자로 발전하였다. 현재 녹색당은 정치적 주류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기타 국가의 정당체제 내 녹색당이 자리매김한 것은 각 국가 정당체제의 파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당제도의 파편화는 지난 이십 년 사이 거의 모든 유럽 국가의 정당체제 내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또 하나의 정당 집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포퓰리즘 정당이다. 이질적인 이 정당계열에 속하는 정당은 이미 1970년 초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등장하였고 십년 후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고세율에 반대하는 항의정당(Protestpartei)으로 등장했다. 포퓰리즘 정당은 1980년대부터는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도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때 이 유럽-비판적 정당은 총 의석의 1/5 정도를 획득하였다.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의 강세로 인하여 정당체제의 파편화가 일어났고 정부구성이 매우 어려워졌다.

 

포퓰리즘 정당을 성장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는 2008년 재정위기 및 그로 인해 부채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의 구제 및 긴축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수십 년 동안 관료주의적 기구로 간주되었던 유럽 즉, 유럽연합의 공동체와 유럽연합의 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포퓰리즘 정당은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을 »기득 엘리트«에 반대하기 위한 동원용 이슈로 삼았다. 2015년 일명 이민위기로 인하여 이들 정당의 인기는 또 한번 상승하였고, 이는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지지율 성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중유럽과 동남유럽에서도 현재 보수적 포퓰리즘 정당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국가의 정당체제는 이미 1990년대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부터 투표행태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해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절대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독일을 포함해 유로화위기와 이민위기로 겪은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의 양대 »주도국가«는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정당체제의 대대적인 변동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프랑스의 경우 그 변동이 극단적이어서 기존의 정당체제가 거의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정당으로 채워졌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변동성이 자동적으로 정당체제의 형태적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모든 민주적 선거 이후에는 정당 간 관계가 변한다. 일부 정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서유럽의 정당체제는 현재 변동성뿐만 아니라 파편화도 겪고 있다. 그 결과 안정적 연립정부 구성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파편화 경향은 이미 1980년대 시작되긴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위기가 발생한 이후 파편화 현상은 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정당은 적시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체제를 장악한 사회당과 기독민주당 정당계열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회당은 곳곳에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나 기독민주주의 정당 역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주도권을 잡고 있던 기독민주당(Democracia Cristiana)이 이미 1990년대 초 해체되었다. 독일 기독민주연합(CDU)도 선거에서 지지율 저하를 겪어야 했고, 오랜 기간 당대표이자 연방총리직을 지킨 앙겔라 메르켈 이후 리더의 교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2017년 선거 이후 독일은 정부 구성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 위기는 독일 정당체제의 통치능력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안정적 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양상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었다. 반면 영국에서는 2016년 선거 이후 나타났던 정당체제의 파편화 경향이 2019년 선거 이후 멈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유럽 포퓰리스트들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유럽연합에 대해서 다소 온건해졌고, 더 이상 프랑스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M, 2018년까지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 펜이나 이탈리아 동맹(Lega)의 마테오 살비니가 종종 그랬던 것처럼 탈퇴를 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각국 정당체제 안에 당분간 남아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대응은 유럽차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녹색당과 기타 생태적 강령을 추구하는 정당이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성 정당을 온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인 국민정당이 유권자를 잃으면, 정치적 스펙트럼 상 중간에 새로운 정당이 출현한다.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스페인의 경우도 시우다다노스(Ciudadanos)가 등장했는데, 이 정당의 경우 몇몇 전략적 수 때문에 생존 여부를 걱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 높은 지지율을 달성하지 못한, 앞서 언급한 정당이 정당체제의 작은 틈새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가까운 미래에 서유럽 정당체제의 변동성과 파편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로 인해 정부의 구성과 통치는 더 어려워 질것이다.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며 정부를 구성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자 하는 정당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조직으로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전과제가 된다.

 

독일

독일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독일에서는 정치적 의사 형성과 정치적 결정 시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독일 정당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당은 공공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이때 정당은 무엇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교육을 촉진 및 심화하고, 정치생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공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후보를 세움으로써 참여하고, 의회와 정부 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행사하고, 정당이 수립한 정치적 목표를 국가적 의사 형성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국민과 국기기관 간의 지속적이고 생동감 있는 연결을 가능케 한다«

 

독일의 정당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독일을 종종 »정당국가(Parteienstaat)«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등장한 이 표현을 이용해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한 연방대통령조차 몇 년 전 정당을 향해 »권력에 집착하여 권력을 잃고 만다«(Weizsäcker 1992)고 비판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를 더욱 촉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정당에 대한 이 비판은 독일을 위한 대안에 의해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이용되었는데, 이 정당은 »오래된 정당«을 향해 국가의 녹봉을 장악하고 »진정한« 국민의 이해를 무시한다고 비난하였다. 정당에 대한 이 비판은 유명해지긴 했지만(Stöss 2001),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당의 통제가 정치체제 작동방식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임을 간과하고 있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준비되고 합의되는 다층적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을 지배하지도 않고, 독일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시에 공동의 책임도 짊어지는 다수의 시민사회 행위자을 무시한 채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결정이나 환경 및 농업 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랬고,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된 사회적 이해를 고려해야만 했던 코로나 대응 관련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기본법 제21조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라는 문장은 정당의 역할을 잘 나타내 준다. 정당은 참여할 뿐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법 제21조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정당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준 다른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입각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3)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입각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제한 또는 제거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국가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 배제가 확정되면 해당 정당에 대한 조세 혜택과 해당 정당에 제공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 혜택이 폐지된다.

 

독일의 정당체제, 다시 말해 정당의 상호 권력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현저하게 변했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파편화 경향은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독일의 정당체제는 현재 다원주의적이다.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40여년 동안 지속되었던 기독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과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는 기독사회연(Christlich Sozialen Union, CSU), 그리고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n Partei, SPD)이 지배하던 구도는 1990년 이래 갈수록 크게 흔들렸고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바이에른 주에서만 기사련(CSU)이 과거에 비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지켜냈다. 녹색당(Grünen), 좌파당(Linkspartei) 그리고 이제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까지 연방의회에 진출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주의회 및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인 변혁 외에도 독일의 통일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였다. 사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기민련/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은 통일된 독일에서도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것처럼 보였다. 당시만 해도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8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두 정당이 받은 표가 전체 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13년에는 »일시적 상승기류«를 타고 두 정당이 합쳐 정당투표(Zweitstimme)의 총 67.2%를 얻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성적을 다시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내 논쟁에서 종종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의 과거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정당은 정당체제의 새로운 구성형태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image: 11]
그림 5: 1949-2017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 결과 – 정당투표



 

1949년 이래 정당체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종종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행동단위로 간주되는) 기민련/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에 의한 정당체제의 지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초대 연방총리 콘라드 아데나워(1949-1963)의 집권 하에서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정치적 최강자의 위치에 올라 그 자리를 거의 중단 없이 70여년 간 지켰다. 두 번의 총선(1972년과 1998년)에서만 사민당(SPD)이 기민련/기사련(CDU/CSU)보다 정당투표(제2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주목할 만하다(Lammert 2020).

 

이러한 상황에는 두 요소가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먼저 양대 정당이 독일의 이데올로기적, 강령적 대립의 양대 진영을 대표하였다는 점이다. 이 대립은 다양한 주제에서 나타났는데, 기민련/기사련(CDU/CSU)이 새로운 유럽 기구와 서방의 방위공동체에의 통합을 통한 서방통합(Westbindung) 및 연방군 설립을 요구한 반면, 사민당(SPD)은 독일의 중립국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독일군 수립에 대한 반대하였다. 사민당(SPD)은 그것이 조속한 통일을 위한 전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시장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옹호하였고, 사민당(SPD)은 사회주의적 시장 및 사회 질서 수립을 주장하다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이 가시화되자 1959년 새로운 기본강령을 수립하면서 비로소 이 목표를 포기하였다. 여기에 연방공화국 설립 직후 초기 몇 십 년 동안 중요했던 시민의 종교적 소속과 이를 반영한 정치적 지향성을 둘러싼 갈등이 기민련/기사련(CDU/CSU)에게 매우 중요했던 반면, 사민당(SPD)은 사회의 세속화를 추구하며 그에 따라 국가는 종교 및 신앙적 입장과 상황을 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는가 하면 두 정당 모두 앞에서 소개한 이데올로기적 »핵심특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에 접근하고 그들을 정당으로 통합시키고 강령을 통해 그들을 대변하였다. 두 정당은 결국 국민정당이 되었다. 기민련/기사련(CDU/CSU)은 1933년 이전만 해도 서로 적대적이었던 기독교의 양대 종교를 위한 공동의 정치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카톨릭교의 사회론(Soziallehre)과 개신교의 기독교 사회론(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의 주요 요구사항을 강령의 사회정책 부분에 수용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통합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경제자유주의자과 독일에서 중요한 중산층(Mittelstand) 즉, 수공업자와 중소기업가 및 자유직업인(의사, 변호사, 건축가 등)에게 정치적 고향을 제공하였다. 기민련/기사련(CDU/CSU)은 전투적 반공주의, 군사적 국방 추구, 국내 안보, 급작스러운 사회정책 개혁에 대한 거부 등을 내세워 독일의 주요 보수주의자층의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1989년 동서독 간 장벽 붕괴전까지 동독이 반대-모델이 되어준 덕에 기민련/기사련(CDU/CSU)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선거전 시기에 »빨간 양말« 같은 캠페인을 비롯 공격적인 태도를 통해 사민당(SPD)에 맞서 동원이 가능했다. 사민당(SPD)은 여러 승전국 점령구역 내 정당이 다시 허용된 이후 쿠르트 슈마허의 주도 하에 전국적 조직으로서 비교적 빠르게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지휘 하에 있는 소비에트연방에 대한 동조와 동독 내 독재체제 수립으로 인해 서독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 유의미한 추종자집단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경쟁관계는 극복되었고 사민당(SPD)은 서독 노동자층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을 통해 정치적 모델로 추구하던 사회주의로부터 강령적 이별을 고하면서 사민당(SPD)은 기민련/기사련(CDU/CSU)에 투표하고 싶지 않은 사회적 및 고학력 중산층에게도 문을 열었다. 두 정당 모두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통합의 성과 덕에 서독 정당체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대 정당이 누리던 우월적 지위는 기민련/기사련(CDU/CSU)의 경우 현저히 약화되었고 사민당(SPD)의 경우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체제의 변화는 이미 1960년대 시작되었고 점차 첨예화된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었는데, 이 갈등은 특히 가속화되는 세속화뿐 아니라, 노동세계의 변화와 노동자의 자기상과 역할이해의 변화 및 사민당(SPD)에 대한 노동자의 전통적인 결합의 약화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양대 정당의 강령과 조직의 현대화 노력을 촉진하였고 그 결과 두 정당 모두 당원 수가 증가하였다. 사민당(SPD)은 전통적으로 기민련(CDU)보다 당원 수가 훨씬 많았는데 독일이 통일되던 순간까지 그랬다. 전후 재창당시 사민당(PSD)의 당원 수는 80만 명이 넘었고 약간의 변동 이후 1976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기민련(CDU)은 1960년 말이 되어서야 명사정당에서 당원정당(Mitgliederpartei)으로 변신하였고 1969년에서 1976년 사이 당원이 3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1990년에는 약 80만명을 기록하고 1990년까지 기사련(CSU) 당원을 포함하여 100만 명 가까운 당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로 인구가 1700만 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련/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의 당원 수는 1990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었다. 기민련(CDU)이나 사민당(SPD)의 당원 수는 2019년에 각각 약 40만 명 정도에 그쳤다.

 

당원 수의 변화는 먼저 다수를 입당하도록 동원케 하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한다(정당의 홍보조치들이 이를 촉진하였다). 그 밖에도 이미 1990년대부터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에 관한 새로운 갈등을 야기시킨 좌익 자유주의, 환경보호, 다문화, 국제 지향적 가치관으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의 증가가 기민련/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의 통합능력을 갈수록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들 정당의 언저리에 일시적으로 (예컨대 1989년 유럽의회 선거 시 7%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Die Republikaner)) 또는 지속적으로 (1983년 이래 1990년을 제외하고 항상 독일 연방하원 의석을 획득한 녹색당(Grünen)처럼) 정당체제 내에 안착하는 정당이 탄생하였다. 통일 이후 정치적 스펙트럼 상 처음에는 좌측에 좌파당(Die Linke)이 그리고 나중에는 우측에 독일은 위한 대안(AfD)이 부상하여 연방하원과 대부분의 주의회 그리고 다수의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2017년 이래 연방하원에 7개 정당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아직은 »온건한« 다원주의 정당체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초까지 (»저울의 침(결정적 요인)«인 자민당(FDP)을 포함하여) 연방하원에 진출한 삼대 주요 정당 모두 상호 연립 가능 했던 반면, 현재는 온건한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통치능력을 (아직) 위협하지 않더라도 어렵게 만드는 세분화(Segmentierung)가 일어나고 있다. 연방하원 선거 이후 3개 정당연정 첫 시도는 2017년 실패로 돌아갔고, 정당투표(제2표)를 모두 합해 전체의 절반 조금 넘는 표 밖에 받지 못했던 기민련/기사련(CDU/CSU)과 사민당(SPD)이 새로운 대연정을 결성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협상이 이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중 다시 상승한 기민련/기사련(CDU/CSU) 지지율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독일 정당체제의 다원화는 지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 밖에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또다른 새로운 정당이 성공을 거두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자유유권자(Freien Wähler) 그룹이 »비-정당«으로서 이미 주의회 내 자리매김한 듯 보인다. 현재 독일 정당은 과거처럼 정치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기대를 잘 통합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통치능력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야기시킨다.

 

오스트리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당체제를 다소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몇몇 유사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몇몇 큰 차이가 있다(Plasser/Ulram 2006). 우선 두 나라 공통적으로 두 개의 정당이 정당지형을 장악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민당(Österreichische Volkspartei, ÖVP)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 SPÖ)이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 동안 우세했는데, 이 둘은 독일에서 정당제도를 장악했던 양대 정당과 같은 정당계열에 속한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은 (독일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45년 4월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다시 수립되던 시기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SDAP)의 후신정당으로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당(Sozialistische Partei Österreichs)«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정당의 이름은 1991년이 되어서야 오늘날의 정당명으로 바뀌었다. 이 정당은 고전적인 노동자 정당으로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 즉 노동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대표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전쟁 이후 일명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Austromarxismus)«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이미 1950년대에 순수한 노동자 정당에서 »사회주의 국민정당(sozialistische Volkspartei)«으로 변신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1988년의 당강령은 아직 »계급대립이 극복된« 사회를 목표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 당의 정치적 실제활동과 나중 강령을 보면 경제모델로서 시장경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SPÖ)은 이미 1945년 당원 수가 35만 명 이상이었고 몇 년 만에 60만 명을 넘은 이후 1950년대 말에는 7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당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는 18만 명에 불과했다.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 역시 1945년에 기독사회당(Christlich Soziale Partei, CSP)의 후신정당으로서 탄생하였고, 이미 초창기 때부터 과거 카톨릭 교회와 매우 긴밀했던 인적, 강령적 연계로부터 벗어나 독일의 기민련/기사련(CDU/CSU)처럼 시민결집정당으로서 다양한 직업집단 뿐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조류(카톨릭교의 사회론, 보수주의, 자유주의)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미 설립 당시 당원이 거의 50만 명에 달했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7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났다. 1990년부터는 국민당(ÖVP)도 당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17년에 그래도 5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독일 기민련(CDU)이나 사민당(SPD)과 비슷한 정도의 수인데, 오스트리아는 전체 인구가 독일에 비해 거의 1/10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인데도 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당원 비중은 오스트리아 정당체제의 대표적 특징 중 하다.




오스트리아 정당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당(ÖVP)과 사회민주당(SPÖ)이 장기간 대연정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두 정당 외에 1947년에서 1986년까지 선거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국회인 국민의회(Nationalrat)에 진출한 다른 정당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이 정당 즉,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은 1980년대 초까지 지지율이 8%를 넘지 못하였고, 독일민족주의적이고 민족자유주의적 사상 때문에 국민당(ÖVP)과 사회민주당(SPÖ)에게는 연정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양대 정당이 1957년부터 1966년까지 대연정을 구성하여 오스트리아를 지배하였고, 이때 국민당(ÖVP)은 선거에서 항상 단 몇 퍼센트 포인트 수준의 작은 격차로 사회민주당(SPÖ)보다 앞서면서 연방총리를 배출했다. 1966년에는 국민당(ÖVP)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고 1970년까지 단독으로 정부를 꾸렸다. 그 이후에는 사회민주당(SPÖ)이 여러 차례 절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하면서 1983년까지 단독정부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도 (1986년까지) 자유당(FPÖ)과의 연정을 그리고 (1986-1999년) 국민당(ÖVP)과의 연정을 주도하였다.




국민당(ÖVP)과 사회민주당(SPÖ)이 정당체제의 장악해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 양당제 모델 또는 »절뚝발이« 삼당제 모델로 간주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전통적인 양대 정당은 독일의 경우와 비슷하게 새로운 또는 새로워진 행위자에 의해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정당체제는 다원화되었다. 동시에 그 이전까지 투표행태를 결정지었던, 특정 정치적 진영이나 엄격하게 나뉘어 있던 여러 사회문화적 환경(Milieu)에 따른 유권자의 구조적 세분화(Segmentierung)의 해체도 서서히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녹색당(Grünen)이 1986년 최초로 국민의회(Nationalrat)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중단 없이 의회에 대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외르크 하이더가 자유당(FPÖ)의 대표가 되어 짧은 기간 내 자유당(FPÖ)을 »우익포퓰리즘 항의정당(Protestpartei)이자 잠재적 반정당-정서와 감정적 적대감을 동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바꾸어 놓았다(Plasser/Ulram, 355).

 


[image: 12]
그림 6: 오스트리아 국민의회(Nationalrat) 선거 1949-2019년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한 지지율



 

자유당(FPÖ)에 대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1999년 선거에서는 26.91%로 국민당(ÖVP)과 정확하게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하였지만 116표를 더 받으면서 선거 결과 심지어 2위 정당으로 등극하였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득표율 33.15%를 달성한 사회민주당(SPÖ)이었다. 1987년 이래 대연정을 구성해왔던 사회민주당(SPÖ)과 국민당(ÖVP) 간 연정협상이 실패하자, 국민당(ÖVP)과 자유당(FPÖ)이 연정을 꾸리고 국민당(ÖVP)에서 정부수반과 연방총리가 배출되었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내에서 낙인이 찍혔고 부분적으로 유럽의 각종 회의체에서 오스트리아가 고립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이 연정은 이미 2019년에 깨졌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유당(FPÖ)의 당내 갈등도 큰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오스트리아 정당체제의 변화를 계속해 잘 보여준다. 지배적 정당의 고정적인 유권자 및 핵심계층이 특수한 하위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속하고 정당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며 확고한 추종의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영문화(Lagerkultur)와 진영구속(Lagerbindung)은 해체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정당체제는 유럽 내 다른 정당체제의 »일반성«을 따르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처럼 사회적 환경의 해체, 생활형태의 개인화, 세속화가 세기 전환과 함께 다채로워진 정당체제에도 흔적을 남겼다. 녹색당은 생태, 문화 및 평화 정책, 여성 평등을 비롯한 기타 사회정치적 이슈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었다. 동시에 자유당(FPÖ)의 당내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스펙트럼 상 우측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몇몇 새로운 정당의 창당되었다. 원내 정당의 수는 매우 온건하게 증가하여 5개 및 6개(2013 - 2019)가 되었다. 그러나 양대 거대 정당이 차지하던 의석 비중이 줄었고, 연정은 많은 경우 갈등이나 스캔들로 장식되면서 안정성을 잃고,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기 선거가 실시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오스트리아 정당체제가 자랑하던 과거의 »절대 안정성«은 새로운 구도의 연정을 시도하면서 약화되었고, 결국 국민당(ÖVP)은 2017년과 2019년 간신히 달성한 선거 승리 이후 극단적으로 상이한 파트너들과 연정을 구성했다. 먼저 우익포퓰리즘 정당인 자유당(FPÖ) 그리고 이어서 녹색당(Grünen)과도 연립하였다. 2017년 정당 상징색을 터키색으로 바꾸며 »새로운 국민정당(Die neue Volkspartei)«으로 등장한 국민당(ÖVP)은 당대표이자 연장총리인 쿠르츠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다수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사회민주당(SPÖ)이 유럽 내 다른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운명을 같이 하며 계속해서 표와 득표율을 잃고 있고, 또 새로운 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당체제의 파편화가 계속되거나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나 »국민투표제«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간주된다. 시민들이 더 확대된 정치적 공동발언권(Mitspracherecht)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수많은 주민투표가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이때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발안 외에도 스위스의 민주주의를 특징지우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없고 아마도 도입할 수도 없는 스위스의 정치 및 통치 체제의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스위스의 정치체제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연방주의, 일명 합의민주주의(Konkordanzdemokratie) 그리고 민병제도(Milizsystem)다. 스위스의 강력한 연방주의는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는 26개 칸톤(Kanton)에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다수의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중앙국가 즉, »연방(Eidgenossenschaft)«의 권한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각 지역을 특징짓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이질성과 네 개의 언어집단이 존재하는 스위스에서 연방주의는 스위스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다.

 

합의민주주의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방향을 대표하는 스위스의 주요4대 국가정당이 연방 차원에서 공동의 합의제 정부(Kollegialregierung) 즉, 연방평의회(Bundesrat)를 구성하고 협력한다는 뜻이다. 7명의 정부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1959년에 도입된 »마법의 공식(Zauberformel)«에 따라 연방평의회의 7개 의석은 2:2:2:1의 비율로 스위스의 연방의회인 국민의회(Nationalrat)를 구성하는 정당 중 가장 큰 4개 정당에 배분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비례적 대표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서는 이 공식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녹색당이 최초로 4대 정당으로 등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평의회 의석 즉, 장관(Ministerium)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합의정부의 구성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더라도, 연방평의회의 결정을 외부로 공동 대표한다. 정부의 제8의 구성원은 연방총리인데, 스위스의 총리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정부수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연방평의회의 사무기관을 이끌고 연방평의회 회의를 준비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다. 스위스에는 좁은 의미의 정부수반이나 국가수반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대통령이 연방평의회 위원 중에서 연공서열 원칙에 따라 1년 임기로 교대로 선출된다. 그는 연방평의회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통령은 장관(연방평의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시킬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정부수반이 갖는 기타 권한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합의민주주의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그리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시, 주요 정당 간 합의와 타협 모색이 끊임없는 요구된다.

 

민병제도 또는 민병원칙은 공공의 임무가 대부분 부업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의미다. 스위스 양원(주대표의회(Ständerat)와 국민의회(Nationalrat))의 의원 대부분 그리고 칸톤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모든 의원들의 전형적 모습으로, 이들은 정치적 활동 외에도 직업을 갖고 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구성원 역시 공직활동을 부업으로 수행한다. 정당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병제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당대표직은 본업으로서 수행하는 직책이 아니며 정당기구는 전문성이 낮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정당은 조직이 약하다. 국고보조금도 없어서 재원 역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은 당원에게 무보수 민병-공직 기회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직-정실주의의 가능성과 정당의 매력은 이로써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정당제도는 정치 및 통치 체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주로 칸톤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수많은 주민투표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정당은 스위스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스위스에는 수천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지방정당으로, 특정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활동한다. 그 외에도 거의 200개에 달하는 칸톤정당이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은 딱 한 다스 존재한다. 2019년 선거 결과 스위스의 국회인 국민의회에는 12개 정당이 대표되고 있다.

 

스위스 인민당(Schweizerische Volkspartei, SVP)은 1999년 이래 국민의회내 최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인민당(SVP)은 민족주의적보수이고 경제자유주의적 강령과 동시에 우익포퓰리즘적 입장을 대변한다. 예컨대 2009년에는 이슬람사원의 첨탑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공동발의하였고, 57%의 지지를 얻었다. 인민당(SVP)는 그 밖에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였다. 2019년에는 득표율이 25.6%를 기록했다. 그리고 연방평의회 전체 7개 의석 중 2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P)은 20세기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늘 유권자의 1/4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1세기로의 전환 이후 사회민주당(SP) 역시 유럽 내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처럼 계속해서 표를 잃었지만 2019년에는 그래도 16.8%의 득표율을 달성했다. 1943년 이래 지속적으로 연방평의회에 대표되고 있으며 1959년부터는 »마법의 공식«에 따라 연방평의회에 두 명의 위원을 배출한다.

 

스위스의 자유민주당(FDP.Die Liberalen)은 자유주의 정당으로, 1848년 스위스 연방이 설립 이래 처음에는 자유민주당의 전신정당으로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민주당(SP)처럼 7명의 연방평의회 위원 중 2명을 배출한다. 20세기에 들어 첫 수십 년 동안 전체 유권자의 거의 1/3로부터 지지를 얻었던 반면, 그 이후 1990년까지는 유권자 1/4을 확보하며 스위스의 주요 정당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득표율이 꾸준히 줄어 2019년 15.1%에 그쳤다.

 

기독민주인민당(Christlichdemokratische Volkspartei, CVP)은 1891년 이래 연방평의회에 대표되는 스위스의 네 번째 전통적 정당이다. 2021년 1월 1일 »중도당(Die Mitte)«이라는 이름 하에 보수민주당(Bürgerlich-Demokratischen Partei, BDP)과 합당하였다. 기독민주인민당(CVP)은 카톨릭-보수 세력의 정당으로 탄생하여, 자유주의-사회적 강령 하에 사회적 시장경제와 함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표방하였다. 이는 새로운 당명 하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중도당(Die Mitte)«은 당의 정책을 통해 스위스의 결속과 타협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분명히 한다. 과거 약 20%에 달했던 지지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2019년에는 11.4%에 그친 기독민주인민당(CVP)의 계속되는 지지율 저하로 인해 합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민주인민당(CVP)은 카톨릭교가 우세한 칸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배적인 정치적 세력이다. 대부분의 기독민주인민당(CVP) 칸톤-조직은 새로운 당명을 수용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서는 한 명의 연방평의회 위원에 의해 당이 대표된다.

 

스위스 녹색당(Grüne Partei der Schweiz, GPS)은 가장 중요한 새 정당이다. 1983년 설립되고 녹색 및 생태 이슈가 주를 이루는 당강령을 둔 녹색당(GPS)은 2019년 국민의회 선거에서 13.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녹색당(GPS)은 처음으로 기독민주인민당(CVP)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연방평의회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녹색당(GPS)이 1999년 이래 인민당(SVP)을 배제한 중도좌파-연립을 결성하고 정부 내각의 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2019년 연방평의회 선거에서는 당대표가 후보로 출마하기는 했지만, 스위스의 4대 기득정당은 6명의 연방평의회 위원을 기존처럼 선출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스위스의 정당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몇몇 정당이 이미 1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녹색당(Grünen)의 부상과 스위스 자유민주당(FDP), 사회민주당(SP), 기독민주인민당(CVP)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지속적인 지지율 저하는 과거 지배적이었던 정당의 약화를 보여준다. 국민의회에 대표되는 정당의 수가 상당히 높게(12개 정당 또는 그 이상) 유지되며 특히 칸톤 및 지방 정당의 수가 높은 것은 정당체제의 파편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 파편화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정당이 반드시 격렬한 논쟁을 통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차별화할 필요가 없고,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정부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합의제 덕분이다. 연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칸톤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정부가 오랜 기간 동일한 정당 비율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 역시 경쟁을 제한한다. 그 결과 집권정당 간 일정한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대 정당은 유리하지만, 소규모 정당의 행정부 참여 기회를 저해한다. 그리고 합의원칙(Kollegialitätsprinzip)과 그에 따라 정당이 주요 결정을 공동으로 대변한다는 점은 다른 정당에 대한 개별 정당의 차별화를 매우 제한한다.

 

스위스 정치체제의 이러한 특수성이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유럽 및 세계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속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특히 주로 50% 미만의는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율이다. 한편으로는 지방 단위에서 시행되는 수많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이 정당과 정당정부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위스의 합의민주주의로 인하여 선거에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 특히 정부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민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정당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유럽 사회의 특징이자 다른 유럽 사회 어디든 존재하는 갈등이 스위스에도 존재함을 반증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의 정당체제는 유럽 내 다른 정당체제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특별히 많이 벗어나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독자의 나라에는 어떤 정당체제가 있나? 

◆ 최근 실시된 다섯 번의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 정당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무엇으로 서로 구별되는가? 정당은 어떠한 정당유형으로 분류되는가?

◆ 정당은 어떻게 인식되며 정당의 평판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당원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정당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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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당강령

 

이데올로기의 의미

모든 정당은 정당의 정치적 목표를 표현하고 권력 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강령을 갖는다. 오로지 정치적 권력의 쟁취나 최소한 어떤 직위에 오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도 강령을 갖거나 적어도 정당이 자신의 존재와 다른 정당과의 경계를 짓는 기본적인 사상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그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고자 할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선택해야 할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정당과 정치인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상과 어떤 강령을 따르며, 무엇을 더 잘 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려는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강령은 특정 사회 집단이나 시군, 지역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몇몇 이슈로 국한될 수도 있고,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의 실현같이 한 사회 전체를 위한 매우 포괄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사용한 이 구호는 아직도 일종의 사상적 지침으로 여러 정치 강령에 영감을 주고 있다. 모든 정당은 그것이 미진한 수준이라도 기본원칙 형태로 당의 신념을 밝히고 몇몇 구체화된 제안을 제시하는 강령을 제시한다. 당의 기본입장과 강령은 대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

이데올로기란(Heywood 2017,10):

 


»[…] 많건 적건 조직화된 정치적 행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관성이 있는 사상의 축적으로 이 행위가 기존의 권력체제를 유지하거나 변경, 전복할 목적을 갖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따라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a) 이데올로기는 통상 >세계관(Weltanschauung)<의 형태로 기존 질서를 기술한다.

(b) 이데올로기는 희망하는 미래의 모델,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구상한다.

(c)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즉, (a)로부터 (b)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관점을 제공한다. 세상과 사회, 정치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신념과 의견, 기본전제에 기반한 관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든 자신의 행동을 이끌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지키려 한다. 정치적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활동에 영감을 주는 목표를 제시한다. 정치인과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 이러한 기본원칙, 가치 그리고 신념에 이끌린다. 그러면 권력은 이러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오늘날에는 종종 정치와 정당의 »탈이데올로기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정당이 세계관에 기반한 입장을 덜 강조하고, 대신 실용주의를 더 강하게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상적 비움«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당에게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세계관으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정당은 자신의 근본적인 신념을 일상정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당은 구체적인 정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사상적 신념에 기초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냉전 종식 후 선언한 »역사의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통치형태로서 세계를 장악하여 모든 진부한 이데올로기 토론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Fukuyama 1992).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사회주의 같은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민족주의 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도 눈에 띄게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동시에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처럼 정치적으로 큰 무게감을 갖게 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도 생겨났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영감을 얻어 그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강령을 수립하는 정당이 과거에 있었듯이 현재에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치적 사상은 정치인과 정당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특성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통치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며, 항시 특정 가치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군주제는 많은 경우 뿌리 깊은 종교적 사상, 그 중에서도 왕권신수설에 기반한다. 대부분의 현대 서구 국가 정치체제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혁명의 구호로부터 영감을 받기도 한) 일련의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구 국가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입헌 정부 개념을 표방하며, 정부가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에 기초해야 하며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 전통적인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원칙에 기반한다. 공산주의 국가는 유일 정당 즉, 집권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데, 이 당의 권위는 오직 공산당만이 노동자계층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레닌의 신념을 근거로 한다. 세계가 여러 민족국가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이 보통 한 국가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정치적 사상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민족주의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자결주의 사상을 반영한다.

 

결국 정치적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사회 집단이나 심지어 사회 전체를 단결시켜주는 신념과 가치를 제공해 일종의 사회적 접합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계급과 연결된다. 예컨대 자유주의는 경우 중산층, 보수주의는 지주귀족층,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과 연결된다. 이러한 사상은 해당 사회적 계급층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며, 소속감과 연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 내 서로 다른 집단과 계층을 성공적으로 결속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공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반면, 이슬람 국가 역시 이슬람교를 토대로 공동의 도덕적 원칙과 신념을 공유한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에 통일된 정치 문화를 부여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됩니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에 대한 포괄적 시각과 설명이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빈틈없이 완성된 사고체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교차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동적인 사상덩어리다. 이러한 특징은 이데올로기의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혼종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유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및 보수적 민족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모든 이데올로기는 분화하거나, 심지어 경쟁하는 전통과 입장도 포괄한다.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이데올로기 추종자 간의 토론보다, 같은 이데올로기 추종자 간 갈등이 더 열띠고 치열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진정한« 사회주의나 »진정한« 자유주의 또는 »진정한« 무정부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둘러싼 즉, 각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본성을 둘러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이데올로기적 전통 간 또는 한 전통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종종 동일한 정치적 어휘를 사용해서 더 혼란스러워 진다. 왜냐하면 갈등의 당사자은 »자유«나 »민주주의«, »정의«, »평등« 같은 개념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각기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기본 조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하에서는 한 입문서를 인용하여 가장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 이데올로기 특징 정리

 

자유주의(Heywood 2017, 24):

 

»자유주의의 핵심 주제는 »개인에 대한 헌신과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충족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대한 바람이다. 자유주의자는 우선 인간이 이성을 지닌 개인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모든 개인은 모두의 동등한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개개인은 동일한 법적,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개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일할 의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사회들은 시민들을 국가 폭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원칙인 법치주의와 성숙(Mündigkeit)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전 자유주의의 특징은 >최소(minimal)< 국가에 대한 믿음인데, 이때 국가의 기능은 내부의 질서와 개인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현대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한다.«

 

보수주의(Heywood 2017, 62):

 

»[…] 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적어도 변화에 대한 의구심에 반영되는, 보존에 대한 바람으로 정의된다.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바람은 보수주의의 늘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보수주의는 경쟁하는 다른 정치적 교의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구분된다. 무엇보다 전통에 대한 지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회의 유기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일련의 경향을 포괄한다. 보수주의는 일명 전통 보수주의와 뉴라이트(Neue Rechte)로 구분된다. 깨지기 쉬운 >사회 구조<를 보호하며 안전을 추구하는 람들에게 안정감과 착근성(Verwurzelung)을 느끼게 해준다는 이유로 전통 보수주의는 기성 제도와 가치를 옹호한다. 뉴라이트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Libertarismus)를 사회적 권위주의와 결합시킨 강하지만 최소인 국가에 대한 신뢰를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이를 대표한다.«

 

사회주의(Heywood 2017, 95)

 

»[…] 는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정의된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공통된 인간성으로 연결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비전이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속된 사회적 그룹이나 단체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협력을 경쟁보다 선호한다. 사회주의를 규정하는 핵심적 가치, 어떤 이들의 표현처럼 결정적인 가치는 평등인데, 특히 사회적 평등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평등이 사회적 안정성과 단결을 보장해준다고 믿으며, 물질적 욕구를 충족해주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촉진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갈래와 경쟁하는 전통들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미래의 사회주의적 사회의 성격인)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나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는 일반적으로 혁명을 지지하며 재화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자 한다. 반면 민주적 사회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는 점진주의(Gradualismus)를 따르며 자본주의 체제를 물질적 불평등의 축소와 빈곤의 제거를 통해 개혁하거나 >인간화<하고자 하였다.«

 

무정부주의(Heywood 2017, 137):

 

»[…] 모든 형태의, 특히 국가 형태의 정치적 권위는 해로울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핵심적인 신념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들은 법과 정부의 폐지를 통해 국가 없는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 그들은 국가가 주권적, 강제적 그리고 강압적 권위의 담지자로서 자유와 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롭다고 본다. 따라서 무정부주의는 특정 형태의 사회적 위계에 대한 원칙적인 거부를 특징으로 갖는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질서와 사회적 조화는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무정부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문제들을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위계나 보상과 처벌 체계 없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한편 무정부주의는 두 개의 매우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전통에 뿌리를 둔다. 바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다. 그 결과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와 집단주의적 무정부주의 간 경쟁이 발생하였다. 두 종류의 무정부주의 모두 무국가라는 목표를 수용하지만, 미래의 무정부주의적 사회에 대한 매우 상이한 모델을 추구한다.«

 

민족주의(Heywood 2017, 163):

 

»[…]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조직의 주된 원칙은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민족주의는 두 개의 핵심적 전제에 기반한다. 첫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민족(Nation)로 나뉘며, 둘째로 민족은 가장 적절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정당화되는 정치적 지배의 단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정치적 민족주의는 국가의 경계를 민족의 경계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일명 민족국가 내에서는 민족과 시민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복합적이고 극도로 다채로운 이데올로기적 현상이다. 민족주의는 정치, 문화, 종족에 따른 다양한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정치적 함의는 광범위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은 동등하다는 민족자결원칙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지만, 전통적 제도와 기성 사회질서를 지키고, 전쟁이나 정복, 제국주의 등을 위한 강령을 지지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더 나아가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에서부터 시작해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반된 이데올로기적인 전통과 연결되었다.«

 

파시즘(Heywood 2017, 194):

 

»[…] 유기적으로 통합된 국가공동체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통합을 통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구체화된다. 개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또는 사회적 집단에 완전히 녹아들어가야 한다. 파시즘의 이상은 의무과 명예, 자기희생에 의해 고취되어, 자신의 삶을 자기 국가 또는 인종의 영광을 위하며 바치며 최고의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의지가 있는 >새로운 인간< 즉, 영웅이다. 파시즘은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서구 정치사상을 지배했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1789년은 죽었다<라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슬로건에 사용된 표현을 통해 확인이 된다. 합리주의, 진보, 자유 그리고 평등 같은 가치들은 투쟁, 리더십, 권력, 영웅주의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전복되었다. 다시 말해 파시즘은 강력한 >반대(anti)-성격<을 지난다. 파시즘은 반이성주의적, 반자유주의적, 반보수주의적, 반자본주의적, 반부르조아적, 반공산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페미니즘(Heywood 2017, 219): 

 

»[…] 두 개의 기본신념을 통해 정의되는데, 여성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 차별은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간의 정치적 관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 즉, 모든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 관계에 주목한다. 성별에 따른 분리를 >정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은 정치사상 내 전통적으로 작용해온 >편견의 동원<에 도전하였다. >편견의 동원<은 자신들이 누려온 혜택과 권력을 점검하는 것을 거부했던 남성 사상가들이 세대를 거듭해 여성의 역할을 정치적 어젠더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었다.«

 

녹색 이데올로기(Heywood 2017, 245): 

 

»[…] 자연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전체로서 인간과 비-인간 및 사람이 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녹색 사상가는 틀에 박힌 기존 정치사상에 대하여 인간중심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그러나 반드시 거부하는 것은 아님) 수 있었고, 특히 경제, 도덕, 사회조직에 대한 새로운 사상의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이데올로기는 여러 갈래와 경향으로 나뉜다. 일부 녹색주의자들은 생태학의 교훈을 인간적 목적과 필요에 이용하려는 >표층적< 생태학(종종 생태주의(Ökologismus)라고도 표현)을 지지하는가 하면, 일부는 환경변화에 대한 >현대주의적< 또는 개혁적 접근을 추구한다. 반면 일명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이 다른 어떤 생물 종보다 우월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믿음을 거부한다. 더 나아가 친환경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다른 이데올로기 특히,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접근은 생태적으로 생존능력이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각기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다문화주의(Heywood 2017, 274):

 

»[…] 독립적인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위한 일종의 경기장 같은 것이다. 논쟁을 위한 광장으로서 다문화주의는 점증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영향과 특히 문화적 차이를 시민적 통합과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일련의 견해를 포괄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핵심적 주제는 통합 속 다양성이다. 다문화주의적 태도는 다양한 문화적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념, 가치,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독특한 문화는 특히 소수 또는 취약 집단의 문화일 때 더욱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경쟁하는 다문화적 사회 모델들이 있으며, 이 모델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자유주의, 다원주의, 세계주의에 기반한다. 한편 다문화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으며 상당한 반론과 비판점이 존재한다.«

 

이슬람주의(Heywood 2017, 299):

 

»[…] 서구와 서구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반대를 특징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슬람주의가 이슬람과 서구 사이의 >문화< 투쟁의 표현이라고 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한 이슬람주의의 특징은 전투성과 폭력성과의 결합이다. 모든 이슬람주의자가 폭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드라는 개념 하에 전투적 이슬람을 위한 교의적 원칙이 수립되었다. 지하드는 >성전<으로 번역이 되며, 1980년대부터 일부 이슬람주의자는 모든 이슬람교도가 세계적 지하드주의를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슬람주의는 그러나 하나의 교리나 하나의 정치적 신조만 갖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 내에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다양한 갈래가 발달하였는데, 수니파의 경우 와하비즘과 살라피즘의 사상과 관련이 있고, 시아파의 경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운동과 연결된다. 더 나아가 이슬람을 다원주의 및 민주주의와 결합시키고자 시도하는 이슬람주의 내 >온건< 또는 >보수< 세력도 존재한다.«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은 특정 전제를 토대로 세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교리(Glaubenssatz)«를 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이데올로기들은 역사의 행보를 그리고 종종 역사의 의미와 목적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전제 즉, 그들의 세계관으로부터 정치적 질서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도출해내며, 자기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치적 요구를 표출한다. 그리고 해당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정당의 강령에 반영된다. 세계적으로 다수의 정당, 어쩌면 대부분의 정당은 뚜렷하게 또는 더 조심스러운 형태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한다. 정당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이데올로기는 사상다원주의(Meinungspluralismus)와 그와 관련된 자유권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데올로기는 권위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통치형태의 근거를 제공한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및 그 하위의 분파는 널리 추종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수 십년 전부터는 종교에서 파생된 이슬람주의나 힌두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도 중요해졌다. 기독교 역시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 형성을 촉진하였는데,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데올로기의 경우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미국의 »티파티(Tea Party)« 운동 같은 몇몇 기독교 근본주의 정당과 운동은 성서의 내용을 보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며 그로부터 그들의 정치적 강령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지침을 도출해낸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기독민주주의 정당은 그들의 인간상과 사회정책적 질서를 위한 제안이 기독교적 뿌리에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원을 의도적으로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기독민주주의 정당에게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기독민주주의 정당은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로부터 발생한 꽤 상이한 입장을 대변한다. 기독민주주의 정당의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정치 질서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 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든 정치적 형성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한다. 이슬람주의나 힌두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정당은 종교의 주요 교리를 정치 영역에서 관철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러다 보니 신봉하는 종교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

 

포퓰리즘은 종종 이데올로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데올로기라기보다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이다. 포퓰리스트들은 몇몇 핵심적 메시지를 토대로 삼지만, 포퓰리즘은 다른 이데올로기처럼 정치적 강령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세계상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데올로기의 정당과 운동이 활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및 정치적 좌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익 및 민족주의적 지도자도 활용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종종 다른 이데올로기와 연계해 나타나며, 소위 극우정당으로 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이나 종족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은 민족주의에 기대어 보다 더 많은 자율성이나 국가적 독립에 대한 정당의 요구를 뒷받침하려 한다. 세계 최대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 역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소품들을 이용해 자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산당 정권의 지배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해체하는 결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Kunze 2019, 27): 

 

»국가주의는 정치문화의 포퓰리즘적 탈제도화를 촉진하며, 헌법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초국가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적으로 정당화된 정치적 헌법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당강령

당강령은 주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행위의 구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강령은 결코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직접적인 파생물이 될 수 없다. 가장 좋은 예가 소비에트연방의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하려던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적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기술하지 않았다. 소비에트연방을 세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부르주아 제거와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당 중심으로 권력집중으로 이해하였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은 현실정치를 위한 다양한 논리를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당강령은 제 아무리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정당의 설립자와 당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생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정당의 강령은 아래와 같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본강령(Grundsatzprogramm) 

기본강령은 무엇보다 기본원칙과 보편적 목표를 포함한다. 정당은 어떠한 원칙을 대변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 원칙들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 당강령이나 원칙선언(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함)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거의 포함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의 정책제안만 포함하며, 정치적 일상 속에서 항상 언급되지 않는다 해도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본강령은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과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정당은 기본강령을 통해 다른 정당과 차별화한다. 당강령은 장기적 유효성을 전제로 작성된다. 선거나 현안에 관한 입장 설정 같은 단기적 목적을 위해서는 선거공약이나 행동강령이 있다.

 

기본강령은 주로 정당의 설립시기에 설립자에 의해 작성된다. 기본강령의 개정은 종종 소수의 정당엘리트 그룹에 의해서나 다수의 당원의 참여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 강령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 당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에서도, 원칙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새 강령에 대한 토의와 표결이 이루어진다. 새 강령 마련 과정에 당원이 더 깊이 관여할수록 당원이 강령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더 잘 대변한다.

 

기본강령을 당내 폭넓은 합의에 기초해 작성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강령위원회(Grundsatzkommission)« 구성이 권고된다. 이 위원회는 강령이 다룰 주제를 선정하고 강령 초안을 작성한다. 이 회의체에는 당 지도부 인사와 당내 조직의 대표 외에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철학자,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자연 과학자는 물론 특정 직업군의 일원으로서 당강령에 기여가 가능한 사람들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본강령의 초안은 각종 당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에 제안되고 광범위한 당원이 참여속에 논의된다. 당원에게 초안 전반이나 개별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거나, 특별전담조직(TF)이나 기타 다양한 전문토론회가 조직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당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디지털-토론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 기본강령에 대한 토론은 당내 토론에 대한 당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령초안이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되면, 정당은 상당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앞서 기술한 기본강령 수립의 이상적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당에서는 당대표와 강령 작성을 일임 받은 소규모 그룹이나 위원회가 기본강령을 작성하고, 이 강령안을 전당대회에서 박수로 통과되거나,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공포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립된 강령에 다수 당원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많은 당원의 참여해 만들어진 강령에 비해 »위로부터« 주어진 강령에 대한 일체감은 더 약할 수 밖에 없다.

 

당원 수가 많은 기성 정당은 기본강령을 자주 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정당은 강력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당 내부적으로 강령이나 이데올로기의 방향성을 둘러싼 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본강령 개정의 필요성이 낮다. 게다가 기본강령 개정 작업은 소수의 당엘리트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상당한 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 역시 강령 혁신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당내 논쟁과 타협과 연결될 수 있다. 한편, 기성 정당의 경우에도 선거결과가 나쁘고 당원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강령 개정에 대한 당내 압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기민련(CDU)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일부 당원이 보다 보수적으로 방향 재설정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첨예화 시켰을 뿐 아니라,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보수주의 쪽으로의 노선조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기본강령이나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그 결과에 대한 숙고 없이 시작되었다면 어디에서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Hennl/Franzmann 2017). 새로운 기본강령에 관한 토론은 정당에 활기를 더해줄 수 있지만, 토론이 정치 또는 이데올로기적 기본 입장에 대한 갈등으로 당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능한 폭넓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당 즉, 소위 선거정당이나 국민정당은 기본강령뿐 아니라 선거공약을 통해 적어도 세 개의 큰 정책영역에 대하여 명확한 컨셉트를 표출하고 대변해야 한다. 바로 경제 및 사회정책(정당은 어떠한 경제 및 사회 질서를 표방하는가?), 안보 정책(정당은 시민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 내 정의(정당은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강화하고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이다. 이 세 개의 대영역과 이 영역과 관련된 정책분야에 대해 명쾌한 컨셉트를 제시한다면 이 정당은 개별 후보가 큰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확고한 지지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어젠더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타 이슈들도 있다. 질병과 전염병이나 굶주림과 실업 퇴치, 청소년 및 청년 교육과 직업교육, 이민, 기후 및 환경 보호, 새로운 정체성 문제,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개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든 주제에 관해 사람은 정당의 정책제안을 기대하며, 정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정당이 이러한 문자에 대한 정치적 해답을 당의 근본적인 강령 상의 원칙에 기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전에서 정당이 선보일 정치적 제안이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공약(Wahlprogramm)

선거공약은 정당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강령이다. 선거공약은 선거와 정당이 선거 이후 담당하고자 하는 통치활동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제안과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 선거공약은 매번 새로 수립되고 다양한 정치영역을 위한 가능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몇 안되는 이슈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은 세 개 내지 최대 다섯 개의 이슈를 선거공약에서 강조하고 선거운동 시 부각시켜야 한다.

 

정당은 선거공약이 과거 공약과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년 간 기후변화를 당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삼지 않았던 정당이 선거공약에 갑자기 급진적인 기후위기대응 조치를 제안한다면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금인하를 약속해왔던 정당이 갑자기 사회복지 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을 이슈화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공약의 내용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정당이 갖는 역량을 강조하고 정당의 기존 입장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다수의 정당이 선거운동과정에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당강령이나 선거공약 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령이 정당의 차별화와 정체성 형성을 위해 담당하는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강령은 선거 이후 정당이나 후보가 실현하고자 하는 주요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특정 정당과의 전통적인 연결이나 특정 사회적 집단에의 소속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선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표« 유권자 집단(부동층)이 정당의 선거공약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일관성 있는 강령 수립에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선거공약 작성과정에 당원에게 공약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때 한편으로는 당원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선거공약에 들어가야 사안을 표현하게 되므로 공약위원회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원의 공약 논의 참여로 주요 이슈에 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고,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다. 

 

입장문(Positionspapier)

어떤 정당은 일반적 강령 외에도 특수한 강령이나 입장문을 통해 개별 이슈에 대한 정당의 기본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이나 에너지정책,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디지털정책, 기후 및 환경 정책, 농업정책, 문화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담는다. 이러한 강령 또는 입장문 작성은 가능한 해당 분야 대표의 참여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이는 사회의 주요 영역을 대표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당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 기여한다(▶5장 »정당과 사회«)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이 아는 정당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가? 그 정당들을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서로 구분할 수 있는가? 

◆ 정당 별 이데올로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그로부터 정당은 어떠한 정치적 요구를 도출해 내는가?

◆ 이 정당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제안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기본가치를 엄격하게 따르는가?

◆ 개별 정당 강령의 주요 요점은 무엇이며, 정당은 특히 무엇을 위해 앞장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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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조직 

 

조직은 정당의 기본적 토대다. 설득력 있는 강령과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정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당의 정치적 프로필을 나타내고, 당소속 대표자들에게 정치적 지도권과 정책형성에 대한 요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성공적인 정당은 선거전 때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상적인 경우 당내에 활발한 정파와 전국적으로 지역조직을 갖추는 등 조직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또한 당원들이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당의 강령적 입장을 계속 발전하고, 사회 내 다른 그룹과 긴밀하게 교류 협력하는 정당이 이상적이다. 여당보다 야당이 더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여당과 여당 정치인들이 가진 다채로운 형태의 표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당이 조직을 소홀히 하거나 조직에 유지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치 경쟁에서 명백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직의 유지와 확대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치 및 사회의 제반조건에 맞추어 조직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의 지속적인 도전과제다. 여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적용까지 포함되는데, 오늘날에는 당원이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만 아니라 당내 절차와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해 디지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정당조직을 위해서는 오늘날 다섯 개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군별로 가능한 많은 지역 조직을 갖추는 등 폭넓은 조직 기반과 가능한 많은 당원수, 전문적 당직자, 당기구의 유지와 선거운동을 위한 충분한 재정,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포괄적 존재감과 다양한 플랫폼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갖춘 시대에 맞는 소통전략이 그것이다.4

 

정당의 법적 제반조건

정당이 형식적, 공식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정치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설립을 허용하고, 정치 목표 및 조직 구축을 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몇몇 법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재 국가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일명 »선거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창당을 위한 법적 조건이 종종 매우 까다롭고 당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반면 민주국가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며, 종종 별도의 정당법을 통해 정당의 임무, 당내 질서 그리고 국고지원의 원칙과 규모를 규정한다. 어떤 경우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내 민주적 절차에 관해 정당법으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당법은 당내 사안에 깊이 개입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

 


정당의 전제조건

◆  조직의 자유

◆  선거에 출마할 자유

◆  언론 및 집회의 자유

◆  정당과 후보 간 공정하고 평화로운 경쟁 보장

◆  정당의 다양성 보장

◆  선거과정에의 참여 및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접촉

◆  차별 없는 동등한 경쟁조건

◆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보도 보장

◆  투명하고 입증가능한 정치적 자금 조달



 

원칙적으로 정당은 조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법인격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당명과 로고를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등록을 통해 자발적 조직으로서 선거 참여 의사를 공개하는 것이다. 등록은 정당과 여타 정치조직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포함하는 조직화의 자유(Organisationsfreiheit)의 원칙에 근거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에서 최소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원수가 새로운 집단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일 때에는 조직화의 자유가 제한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헌법이나 정당법을 통해 정당이 다른 사회 단체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이 강조된다. 한편으로 정당은 민주주의의 작동하게 하는 고유의 역할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일반 단체는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 그리고 보호가 정당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보장된다. 정당이 누리는 혜택에는 예컨대 세금우대와 (특정 조건 하에서) 국가의 정당재정지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당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특별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정당은 정치권력을 쟁취하고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해 다른 시민사회 조직에 비해 그 만큼 더 큰 책임성(Rechenschaftspflicht)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정당법의 이 두 번째 목적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만 달성되고 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법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극히 소수의 나라만 전당대회 개최 빈도, 대표와 지도부 선출 시 민주적 절차, 당원의 권리, 당내 결사체 구성, 공천 시 여성할당 등과 같은 기타 당내 절차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은 당헌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다.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웹사이트 >Party Statute Archive< (https://www.politicalpartydb.org/statutes)에서 전 세계 수많은 정당의 당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당헌을 비교할 수 있고, 정당의 당헌을 개선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정당이 선거에 참가하려면 추가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후보공천 정당명부를 제출해 투표용지에 인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독일 정당법은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후보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등록 시 정당은 당내 선출절차와 선거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가 있거나, 정당이 다른 공공재원 접근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공영 방송을 통한 무료 선거광고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등록과 당내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정당의 수가 많아졌다. 정당은 등록을 마치면 바로 조직 구축을 시작할 수 있다.

 

조직과 정당전략

정당조직은 정당이 정치적,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핵심이다(Schmid/Zolleis 2005). 정당조직은 고정된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맞춰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사상적 기본신념에 변함없이 기초하지만, 오늘날 특정 유권자 집단이 어떠한 선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정당은 (이데올로기적이고 강령에 기반한 신념에 따라) 고유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 그 결과 정당조직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과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당은 전체조직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당내 파편화를 방지해주는 전략적 중심부가 필요하다. 이 전략적 중심부는 자문단과 핵심위원회 등의 소수 그룹의 지원을 받는 최고 지도부다. 여기에서는 당면 정치현안에 대한 당의 방침을 자문하고, 논의 및 결정하며 정치적 경쟁 속 전략과 입장을 결정한다.

 

당의 전략적 중심부는 완전하게 자율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결정 시 효율성 기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의 수용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도부의 결정은 당내 의사형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우회하지 않을 때에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능력에는 내용과 목표가 적어도 당원과 동조자들의 적극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당내 절차를 실현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어떤 결정을 하든 당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체성과 당원인식과 부합하는지 또는 얼마나 부합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 행위는 정치적 시장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당내 영역도 포괄한다. 특히 당 지도부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당내 수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의 내부 사정은 모순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기업과 달리 합리성과 효율성은 현대 정당을 이끌어 나가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당원이 많은 경우 더욱 그렇다(Schmid/Zolleis 2005, 13):

 

»정당의 임무와 역할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고, 목표와 수단은 서로 혼동되는 경우가 더 많고, 자원의 투입과 임무의 완수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고, 의도와 행위가 많은 경우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당은 드러나는 모순과 불합리성, 파편화, 위선 등의 극복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당의 대내외적 권력과 영향력이 정당조직 형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정당조직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확대시키려 한다. 이때 권력 유지와 효율성 증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당조직은 당헌(Satzung), 전문성을 갖춘 당사무처 또는 정치적 위원회뿐 아니라, 전략적 고려에 의해 특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전략적 고려사항은 특히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갑자기 제기되고 급히 대응해야 하는 현안 같은 외적 변화에 잘 대응한다. 이때 당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다음의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사회적 집단들이 포함되고 대표되어야 하는가?

◆  어떤 이해들을 더 힘을 실어 대변해야 하는가?

◆  정당은 비당원과 신규당원에게 어떻게 해야 흥미로워지는가?

◆  어떻게 해야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되는가?

◆  성공적인 신진양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  어떠한 잠재력이 선거운동능력을 개선하는가?

◆  어떻게 의사 형성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  어떠한 맥락적 조건이 정당조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당조직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다양한 기능의 효과적 수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정당이 자신의 조직구조 조정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정치, 사회적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정당의 이상적인 조직과 구조 모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조직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해 다채로운 지식과 경험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이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정당의 구조

정당의 구조와 조직형태는 두 요소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바로 정치체제와 정당이 갖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바로 그 요소들이다.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중앙집권적 또는 분권적 구조를 갖는지 그리고 선거가 어떤 형태로 실시되는지가 중요하다. 두 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 국가정당의 구조는 해당 국가 구조의 다양한 층위를 반영한다. 국가구조는 단순화시켜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나라마다 상이한 형태와 명칭을 가지며 정치적 대표들이 선출되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시군 등으로 구성된 기초 지방 층위가 있다. 그 다음 중간 층위는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율성이 강하게 제한되어 있는 행정단위인 경우가 많고, 분권 및 연방 국가의 경우 이 중간 층위가 주로 상당히 높은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므로 중간 층위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 역시 상당 높은 정치적 무게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선출된 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최상위의 전국 층위가 있는데, 이때 정부의 권한은 국가의 구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image: 13]
그림 7: 정당 조직의 구



 

청년조직이나 여성조직, 지방정치인조직 등의 당내 조직도 원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중앙집권적 국가의 경우 정당도 분권국가 정당에 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구조를 가지며, 산하의 시도 및 지역조직도 중앙당에 대해 낮은 자율성을 누린다. 국가조직 상 지역 단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이 주어지는 연방국가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당조직도 중앙-지역조직 및 지역조직 간 조정요구가 순조롭게 충족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분권화된 나라에서도 정당은 매우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고 중앙당의 »지휘권«이 시도당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단위 말단 조직에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에서는 지방선거가 지니는 큰 중요성 때문에, 무엇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자신만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중앙당 지도부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지역의 당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다. 지방분권 국가의 정당은 당의 지역조직에 (시도당 대표가 선거가 아니라 추가선임(Kooptation)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됨으로써) 중앙 당 지도부에의 참여를 보장해준다. 더 나아가 시도당에 선거 후보자 선정과 다른 정당과의 연립구성 등과 같은 정치전략적 문제 있어서 상당히 높은 자립성을 보장해준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이 주 별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통해 정당의 주별 조직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의 주 조직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자각하고 있으며 후보자 선정 시 중앙 당 지도부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한다. 주 지역조직은 동맹 및 연정구성 시 중앙 당 지도부의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긴 하지만 정치전략적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큰 자율성을 행사한다. 다른 연방제 국가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의 정당이 자신의 시도당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립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또다른 연방국가인 호주에서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의 노동당(Labour Party)은 갈수록 중앙집권적으로 변하고 중앙당이 주 지역조직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당(Australian National Party)은 상당히 분권적 구조를 가지며 당의 주당에게 높은 자립성을 보장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당은 다양한 층위 조직구조 간 가능한 조정이 가능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의 각 층위의 대표 간 갈등으로 정당 조직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

 

정당 구조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정당의 자아상과 당원들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이다. 당대표 중심적이고 당내 논쟁에 당원 참여를 중요시 않는 정당은 주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며, 이때 모든 주요결정은 당대표가 하게 된다. 반면 당원을 당내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당은 분권적 조직을 가지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한다. 그 결과 정당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은 내부 조직을 상당히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정당의 내부 조직에 관련한 법적 규정이 없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당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조직의 형태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당 조직의 형태는 적어도 그 정당의 선거전망과 정당체제 내 정당의 입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정당조직의 형태에 따라 여성의 지도부 참여나 후보공천이나 신입당원 확보를 위한 매력도, 정당강령과의 연계성, 원내 교섭단체의 단결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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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당의 구조와 조직(독일 기민련(CDU)의 사례)



 

심지어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약세 지역에 지역조직을 둠으로써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물리적으로 경험되어 질 수 있게 대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평균 이하의 당원 수 및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내 절차에 대표성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입당 시 가입의 거주지 가입원칙(Ortsprinzip)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내 참여를 위한 공간적인 조건뿐 아니라 당원의 이해와 시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다른 형식과 포럼을 구축해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당대표

모든 정당의 당대표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시도당 대표나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해당 조직 차원 내에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당대표에게는 당헌 등으로 정하는 공식적 권한을 넘어서는 권리와 권한이 집중된다.

 


당대표의 임무와 권한

◆  당활동 및 최고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한다.

◆  정당의 강령과 정치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여한다.

◆  당대표는 공식적인 당의 얼굴이며, 따라서 정당에 대한 시민과 유권자의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  대부분의 정당에서 당대표는 선거 후보 공천이나 정부관직 배분 시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권을 행사한다(그리고 이를 통해 충성심을 확보한다).

◆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부수반이나 국가원수가 된다.

◆  장관과 의원이 당에 합치되는(parteikonform)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  정치 현안에 대해 의원 및 원내교섭단체와 함께 당의 입장을 정한다.

◆  시도당 및 시군 지역조직, 특히 그 대표들과 소통한다.



 

당대표의 기능과 권한은 지난 수십 년 사이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원의 수가 줄어들고 개별 정당에 대한 시민의 연결이 약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하다(Cross/Pilet 2015). 시민들은 정당을 덜 신뢰하고 인물에 더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곳에서 정치의 개인화 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정당의 »대통령화« 현상도 나타난다. 그렇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당대표는 그 역할이 더 강화되었다. »대통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당의 경우에는 동시에 대의원대회나 시도당, 시군 조직, 선거구조직 같은 중간 조직뿐만 아니라 원내교섭단체도 그 권한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늘날의 당대표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큰 자율성과 권위를 가지고 정당을 이끌어 간다.

 

»대통령화« 과정에서 다수의 정당은 다시 당원과 유권자를 정당에 보다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한가지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소위 정당 »민주화«다. 즉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당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당대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수의 정당은 지난 수십 년 사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 당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시작했는데, 모든 당원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지는 전당원 투표로 선출하거나, 대의원 선출방식을 고수하는 경우 대의원을 확대하고 특정 당내 집단이나 결사체를 위한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Cross/Pilet 2015).

 

다수의 정당이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당대표 후보가 여러 대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내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대표직 수행과 정당에 전체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당내 개별 목소리와 집단들을 잘 파악하고 직책 수행 시 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이것이 큰 장점이다.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대의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선출방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 사이 대의원의 수가 커지면서 그 방식이 다소 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의원에 의한 선출방식의 기본적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개정의 가장 대표적인 계기는 선거에서의 실패다. 선거에서 실패하고 나면 많은 경우 당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그로 인해 당대표가 사직을 하면 정당은 그것을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민주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개혁이 향후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

 

어떤 정당은 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일명 총투표(Urwahl)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러한 방식은 첫눈에 보기에 다른 국민투표(Plebiszit) 방식과 마찬가지로 매우 민주적인 인상을 주지만 (선거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 우선 당원이 전부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투표참여율이 저조하면 당의 평판이 손상되고 당대표는 매우 취약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는 예컨대 2019년 독일의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SPD)의 두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총투표에는 당원의 단 54%만이 참여하였고, 그 중 절반이 조금 넘게(53%) 선출된 당대표 후보조에 투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당대표들은 당원 1/4의 지지로 선출된 것이다.

 

이러한 총투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출된 대표들은 보다 자립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독단적으로까지 행동하기 위한 훨씬 더 강력한 정당성을 확보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결속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결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당내 갈등의 해결이 상이한 최고위원 선출과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의회정부제에서는 당대표가 종종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며, 영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교섭단체가 대표 선출 시 또는 적어도 후보 선정 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다른 선출방식은 예컨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이 있는데, 이 선거인단은 원내교섭단체, 지역위원회 대표, 당과 연계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각 그룹은 원칙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서 동일한 비율의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인단 제도는 여러 다양한 이해를 중재한다는 목표에 기여한다. 이 제도는 예컨대 미국의 양대 정당에서 실시되고 있다.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정당계열별로 공통점이 보인다. 정치적 중도, 보수, 극우 성향의 정당은 지도부 선출 시 전통적으로 당내 직접참여를 제한한다. 반면 녹색, 자유주의, 좌익 성향의 정당은 당원에게 보다 많은 직접적 참여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당원이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정당도 신임 대표 선출 과정에 기층조직이 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보들은 지역모임에 참석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때 어떤 지역에서는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반영되는 선호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투표가 구속력 있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대의원의 수를 늘리거나 당내 그룹에 대한 배려를 위해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당원 참여의 확대라는 목표에 기여한다. 이러한 추세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전통이 긴 나라에서 관찰된다. 정당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조직이며 당내 절차의 변경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개혁은 대개 다른 규정과 절차의 변경도 수반하기 때문에 정당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야권진영의 정당은 집권당에 비해 내부 절차와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 

 


표 4: 정당계열별 당대표 선출 절차1955-2012 (단위 %) (출처: Lisi 외 20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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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에서는 현재 녹색당(Grünen), 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뿐 아니라 우익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까지 2명의 평등한 공동 당대표를 두고 있다. 녹색당은 이미 창당시기 때 진보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대표제를 도입하여 당내의 주요한 두개 노선을 대변하는 대표를 당 지도부에 참여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대표 중 최소한 한 명은 여성으로 선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당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내 갈등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당대표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대표역할의 분할로 인하여 당대표와 정당의 프로필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공동대표가 의견에 대한 주도권과 공적 인식을 둘러 싸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므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당대표 선출에 당원의 참여가 폭넓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정당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여러 명이 도전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우 격렬한 당내 토론이 이루어지며 후보들은 당원들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virtuell)으로 자기를 알린다. 선거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만 실제로 투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기소개 과정은 후보의 인지도와 차별화에 기여하지만,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경쟁으로 당내 갈등이 부추겨지고 당의 통일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진영 역시 확대 당 지도부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에 정당의 최대한의 단결이 달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정당은 갈등을 통해 당내 일관성과 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열린 경쟁을 지양하고 당대표 및 당내 주요 고위직의 선출을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조율하고 사전 결정하려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 공식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원은 대개 비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한 승인만 하게 된다. 특히 집권당은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지양하려 한다. 당대표가 정부수반을 겸임하는 경우 당내 도전자에 의해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 이는 오히려 가능한 일이 된다. 따라서 당대표 선출 시 경쟁은 주로 야당에서 더 치열하고 더 열린 경쟁으로서 치러진다.

 

많은 나라에서 당대표 선출 시의 비공식적 절차가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에, 당내 투표권의 확대가 정당의 »민주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영국처럼 국회의 원내교섭단체가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공동결정권을 갖는 경우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다. 이때 한 교섭단체 내 여러 후보들이 서로 맞붙게 된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당내 위원회에서 선택한 한 명의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다.

 

당대표의 프로필은 많은 경우 국경과 대륙의 경계를 넘어 유사하다. 당대표는 대개 중년 내지 고령의 남성으로, 의원 또는 다른 정치 관련 기능을 수행하며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미얀마의 아웅 산 수 치,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그리고 34살의 나이로 최연소 정부수반이 된 핀란드의 산나 마린 등 몇몇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성 정부수반과 당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젊은 남성 정치인들에게도 정당의 최상층으로 향하는 길은 일반적으로 막혀 있다. 실망스런 선거결과가 지속된 후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에게 중앙에서 당을 이끄는 역할을 일임하는 경우는 주로 야당에서 일어난다. 오스트리아에서 2017년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31살의 나이로 오스트리아의 국민당(ÖVP) 당대표가 되고 나서 몇 달 후 연방총리이자 정부수반으로 선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극히 예외적 사례인 것은 명백하다. 기초단위 조직의 경우 젊은 정치인이 지도부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라도 중앙 당 수뇌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당 지도부의 여성 비율은 1965년과 2012년 사이 유럽 12개 국가와 이스라엘과 호주의 수치를 도시하는 다음 두 개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당대표의 성별 1965 – 2012(출처: Wauters/Plilet 2014: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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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선출된 당대표는 오랫동안 그 직책을 유지한다. 대부분의 정당은 당대표직에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재선투표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국가는 그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독일 정당은 최소한 2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재신임 해야 한다. 이때 득표율은 당대표의 당내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6: 정당 - 계열 별 당대표의 성별 1964 – 2012(출처: Wauters/Plilet 2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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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출처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상당 수의 녹색당은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본 조사에서는 배제하였다. 전형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동대표를 구성하므로 실질적인 녹색당-지도부 내 여성의 비율은 여기에서 명시한 것보다 오히려 더 높다.«

 

당대표가 자발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실망스러운 선거 결과 이후, 특히 여당에서 야당이 되게 되었을 때 당대표가 교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정당은 선거에서 패하면 당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선거에서 정당이 패했다고 모든 당대표가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당대표들이 선거에서 패한 후에도 당의 수장 자리를 유지한다. 특히 기존의 당대표 정도로 지지를 받는 적당한 후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의 당대표가 경험을 쌓고 공적 활동을 이어가 다음 선거전에서의 승리전망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것이므로 기존의 당대표와 함께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당이 믿어줄 경우에 그렇다. 따라서 정당은 당대표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인내도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 영향력 있는 정치적 리더들은 당대표뿐 아니라 정부수반과 정치적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전에 선거에서 패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한 인물로는 독일의 헬무트 콜이나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과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네 번째 대선도전에서 승리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같은 인물들이 있다. 이들 모두 당대표였다. 조 바이든은 2020년 이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두 번이나 도전하였고 한번도 당대표가 된 적은 없었다.

 

당대표의 선출의 방식은 당대표직 유지 기간에 영향을 준다.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는 당원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보다 더 오래 직책을 유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단서가 있다. 당원투표로 선출된 당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훨씬 더 강하게 공격을 받고 퇴진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당대표는 직접선거를 통해 상당히 큰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당 국민«의 여론이 흔들리면 이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의원 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이 잦은 당대표 교체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선거 패배로 인한 순간의 실망으로 당대표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당대표에게 계속 대표직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당대표가 자신의 차별성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분위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대의원은 당대표 후보의 현재 인기뿐 아니라, 정당 등 복합적인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도 당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대표 및 단체(특히 원내교섭단체)와의 네트워크와 협력 능력을 비롯한 기타 역량(▶11장 »정치적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의원은 보통 당대표의 교체가 당의 대외적 이미지를 단기적으로만 »새롭게« 한다는 것도 고려한다. 당내 투표 이후에 당대표자가 정치일상으로 돌아가고 미디어와 공적 관심도 다른 이슈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새로운 당대표의 등장으로 인한 활기도 금방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교체를 꼭 해야 하는 경우 당은 대표 선출이 가능한 큰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대표직 도전자가 다수이면 갈등은 불가피 하다. 이때 당은 갈등이 당내 그룹에 상처로 남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당내 경쟁 시 모든 경쟁자가 지켜야할 규칙은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당원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감정을 동반한 경쟁이 되고, 전당대회 선출보다 지지자 확보를 위해 포퓰리즘적 수단에 기대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격렬한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 격렬한 갈등을 동반한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당내 결속력을 다시 회복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당대표의 선출 방식은 정당의 선거결과에는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모든 당원의 참여 하에서 공개 경쟁으로 치러지는 당내 선거를 통해 당대표가 선출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된 수의 대의원들이 당대표를 뽑았는지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는 한 명의 당대표 (또는 두 명의 공동대표)와 함께 원칙적으로 선출된 기타 대표단 및 최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위원의 수는 나라와 정당에 따라 소수이거나 매우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 최고 지도부로 사무총장과 재무관, 종종 지역조직(시도당) 대표나 당소속 총리(대부분 당대표 겸직) 같은 주요 공직자, 원내대표, 대통령, 주지사 등이 선출되며, 적어도 선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정당은 일반적으로 확대 최고위원회를 두는데, 확대 최고위원회에는 더 많은 선출 위원과 선임 위원들로 구성되며 지역조직 (시도당) 대표, 당의 청년조직 포함한 당내 부문조직 대표, (해당직책을 두는 경우) 당원담당위원이나 교육담당위원도 포함된다. 지도부의 양대 주요 조직에는 비선출 위원도 참여시킴으로써, 자문과 결정에 가능한 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당의 개별 조직이 내려진 결정을 함께 이행하고 외부로 대표하도록 한다.

 

당 최고위원회의 기타 위원의 선출이나 선임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수의 나라에서는 기타 위원들을 전당대회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하는데, 선출방식은 상이할 수 있다. 우선 개별 당원이 후보로 나서면, 전당대회 대의원이 여러 후보자 중 위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명부 방식이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나의 명부에 올리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또한 당 최고위원을 당 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당대표는 충성은 최대한 보장받겠지만, 동시에 다양한 당내 목소리가 당최고위원회에 대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간부정당(Kaderpartei)이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은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절대적 동질성을 갖는 것은 때문이다. 당내에서 상반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의견들을 고려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연정협상 시 장점으로 작용한다.

 

정당은 시군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중앙 차원에 이르는 조직 구조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다수의 대표와 간부회의를 갖고 있고, 이들 역시 투표로 선출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법이 이러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당내 투표에 관해 규정한다.

 


표 7: 당내 간부 선출 방식의 장단점(출처: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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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정당은 당대표 외에도 사무총장을 두어 당대표의 임무 수행 시 당대표를 지원하며 당대표와의 협의 하에 당무를 수행한다. 사회당이나 공산당에서는 사무총장(서기장)이 정치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 당의 정치적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지역조직이나 결사체, 특별조직을 아우르는 정당의 모든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조직이 크고 재정이 충분한 정당은 사무총장 외에도 사무국장을 둔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대표단회의와 최고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정당에 따라 회의 빈도는 상이하다. 당대표나 사무총장의 위상이 높은 정당에서는 상당한 단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에 대한 책임(Rechenschaft)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종종 대표단회의나 최고위원회의 정기적 소집을 생략한다. 반면 결정을 내릴 때 최고위원회나 기타 위원회와 긴밀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하는 정당도 있다. 다수의 정당에서는 리더의 단독 결정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소규모 최고위원들이 빈번하게 모이거나 다른 형태의 조율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당 최고위원회는 통상 전당대회나 당의 일반 위원회에 비해 더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으나, 당의 권력 핵심은 집행위원회 즉, 정당의 의장단에 있다. 전당대회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위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정당에는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비교적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집단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두제적 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과두제의 철칙

로베르트 미헬스는 1911년 정당연구에 관한 고전적 저서에서 »과두제의 철칙«(즉, 소수자의 지배)을 입증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지도층이 형성되고, 이 지도층은 나중에 더 이상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정당의 경우에도 당수뇌부와 당기구가 우위의 정보력과 갈수록 더해지는 정치의 전문화로 인해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한다. »조직(Organisation)을 말하는 사람은 과두제(Oligarchie)에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과두제의 본질은 깊은 귀족정치적 성향을 갖는다.« 과두제는 »유권자들에 대한 선출된 자들의 지배, 의뢰인에 대한 의뢰를 받은 자들의 지배, 위임자들에 대한 위임을 받은 대표들의 지배의 어머니다« (Michels 1989, 19). 과두제화가 수반하는 특징은 공직겸직(Ämterhäufung)과 권력집중(Machtballung)인데, 이는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 프로세스 실현에 문제가 된다. 정당 내 민주적 절차와 의견교환 가능성의 개선은 경직된 정당의 구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당이 이상적인 형태로 다양한 단위에서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의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우선 고위직에 선출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당내 우수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한번 고위직에 오르면 그 네트워크는 더욱 확대되며 직책을 맡을 때마다 정보력의 우위,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과 다양한 직책과 지위 분배에 관한 결정권한이 추가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서 다양한 직책과 직위의 분배란 중앙당 당직자 채용에서부터 시작해 중앙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까지 포괄적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당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정당에서 항상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당원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

 

다수의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적어도 전당대회에서, 그러나 종종 지역당대회에서도) 소위 정치적 테제나 »주도제안(Leitantrag)«을 가결시켜 현안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이러한 테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이러한 테제에 대한 토론과 표결 시 당원이나 대의원에게 높은 수준의 공동발언권이 주어지면, 테제는 전당대회 중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당원의 발언권이 낮으면 당 최고위원회의 제안을 엄격하게 따른다.

 

정당조직의 전문성

정당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대적인 소통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직의 꼭대기에는 중앙당이 있고 중앙당에서 당대표와 당간부회의가 당을 이끌어 간다. 중앙당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적인 경우 중앙당 사무처는 인적, 기술적으로 우수하게 구성되며, 다양한 »전문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각기 개별 주제에 집중하며, 정치토론에서 다뤄지는 현안문제에 관한 입장을 준비하고, 당의 대표 및 당원에게 논쟁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정당의 소통과 대외적 이미지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전문적인 중앙당 사무처는 전국적 단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지역 단위에서 보다 작은 규모로 구성된 지원조직이 존재한다면 이상적이다. 정당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적어도 규모가 큰 도시와 기초자치단체에 당직자를 둔 지속성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정당활동을 조직하고, 당원과의 소통과, 지방 선거운동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수입은 필수적이다. 모든 정당에서 중앙당 사무처의 운영은 캠페인과 무관한 정기적 지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중앙당 사무처의 임무

◆당강령 작성이나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국문제에 대한 입장 수립, 입장문(Positionspapier) 작성 시 당 지도부를 지원한다. 

◆  선거운동 조율과 당의 프로필 강화를 위한 기타 캠페인과 활동을 수행한다.

◆  선거결과를 분석하고 정당의 향후 전략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  정치 문제에 대한 당 노선 유지관점에서 정당 산하 조직의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당전략을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한다.

◆  당의 공보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소셜미디어 채널을 관리한다.

◆  당의 전략을 위하여 다른 정당을 관찰하며 그들의 활동을 평가한다. 

◆  당재정 관리, 선거운동 자금조달, 당의 재원전체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담당한다.



 

오늘날 선거운동과 정치 마케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구성된 스탭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여가 시간을 쪼개서 당활동을 하는 당원은 그러한 지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주로 열성 당원의 자원봉사로 하던 일을 당원 감소로 담당할 수 없게 되면서 상근직 당직자가 수행하고 있다. 상근이든 자원봉사든 간부들은 그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 기업의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적이었던 일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무엇보다 리더십, 갈등 및 프로젝트 관리). 

 


표 8: 상근직 당직자(출처: Webb/Keith 201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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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의 숫자는 조사된 조사의 수 표시한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의 경우 당원이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당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된다(Webb/Keith 2017, 42 이하). 그러기에 재정적 여력이 없는 정당은 소수의 직원에 만족하며 당원의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당국고지원 재정은 일부라도 전문성 있는 중앙당 사무처 구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재정이 매우 안정적인 독일 기민련(CDU)의 당조직도다. 정당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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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앙당 사무처 조직도 (독일 기민련(CDU) 사례)



 

다수의 정당은 정규 당직자 외에도 장기적으로 또는 적어도 간헐적으로 정치 자문가와 협력한다. 특히 여론조사, 정당의 마케팅 및 선거운동의 기획과 시행에 있어서 정치 자문가와 협업을 한다. 의회제에서는 이러한 컨설턴트의 투입 빈도가 대통령제보다 현저히 낮다. 왜냐하면 의회제의 경우 대개 선거운동은 중앙당에 의해 계획되고 조율되며, 개별 후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자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후보는 장기적으로 컨설턴트를 투입할 재원이 없다. 따라서 외부 자문의 투입은 주로 전국 단위 중앙당 사무처 또는 많지는 않지만 지역 단위 사무처에 집중된다. 반면 개인화된 선거운동이 치러지는 대통령제에서는 선거운동시 당조직은 부차적인 역할만 담당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고도로 전문화된 정치적 마케팅 전문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 전형적인 예다. 미국에서는 의원도 선거운동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상하원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자문단이 수시로 투입된다. 이 또한 높은 선거운동 비용의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대통령제가 도입된 다수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멕시코나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선거운동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삼키는 곳이다. 문제는 이 자금이 합법적인 선거운동 후원금으로만 충당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공식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통해서만 충당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자금은 부패나 기타 다른 후견주의적 형태를 통해 »리파이낸싱«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후보공천

의회의 의석과 모든 차원의 정부 공직 후보 공천은 정당이 담당하는 고전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시장에서부터 시작해 국회 의원과 대통령에 이르는 공직 후보 선정만이 아니라 정부, 국가 및 준국가 기관과 공기업 내 다양한 직책과 직위의 임용도 포괄한다. 때로 사기업 내 직책 임명에 대해서도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나 등 다른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선거 후에 관청의 경비원에서부터 대형 국영기업의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공공 분야 및 준공공분야 내 천 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 결정한다. 의회제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직의 정실임용(Ämterpatronage)이 존재한다.

 

정당에게 있어 행정 기능의 수행은 계속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중요하다. 이는 정부와 의회 내 공직의 임용,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이해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후보자와 직위에 관한 결정은 당내 갈등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 우선 정당이 최종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후보군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만이 선정되며, 선정된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회나 원내교섭단체 내 자리를 둘러싸고 혹은 정부 내 직위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정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 후보는 피선거권을 위한 법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는 적어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정과 제약이 있는데, 대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통상 시민의 다수가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해당 국가의 국적 소유는 일반적으로 전국 차원의 선거 입후보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시에는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 국민으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 선거구 내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많은 나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며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후보자에게 기탁금이나 최소 수량의 지지서명이 요구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입후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브라질과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해당 국가의 태생적 국적자만 입후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후보가 자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일정 교육 수준 및 문해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반면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입후보 요건과 관련해 공무원, 판사, 군인, 광역 및 기초 차원의 다른 선출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겸직(»관직누적(Ämterkumulation)«)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겸직이 이해충돌로 이어진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나 파산자 역시 많은 나라에서 선출직의 입후보에서 배제된다.

 

그 외에도 정당은 입후보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대개 당원 신분은 후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으로, 정당에 충성스럽고 정당의 입장을 잘 알고 대변하는 후보를 세우기 위함이다. 일부 정당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사회당은 과거에 후보자가 되려면 자녀가 (종교학교가 아닌) 국립학교에 다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당내 조직에 등록되어 있어야 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강한 정당일체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후보들은 이른바 »황소 경로(Ochsentour)«를 거쳤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부터 조직 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우선 지방정치 활동을 하며 경우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이 되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첫 실무경험을 쌓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직책이나 시도 의회나 국회 의원 입후보를 위한 자격조건을 쌓는다. 이러한 후보들은 대개 당내에서 넓은 접촉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당내에서 후보 공천신청과 직위 지원 시 도움이 된다. 많은 정당은 이러한 »자체성장자들« 외에도 자신의 직업이나 다른 자격으로 정당이 제시하는 인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일명 »영입인사(Quereinsteiger)«에게도 열려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셀럽들«이 이러한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로 이러한 유명인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 일시적이나마 유권자의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인들에게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특히 정당의 가치와의 연계 또는 정당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힘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당의 강력한 단결과 그에 따라 (입후보자에게) 정당에 대한 밀접한 연계가 요구되는 의회제 국가에서보다 »영입인사«가 흔하다.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정당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정당들은 기초의회선거 후보에 있어서 당과의 장기적 연결 여부를 주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때로는 당과 연계가 없거나 매우 표면적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을 당 소속 후보로 세우기도 한다.

 

무소속 후보는 특정 최소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많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조직의 지원 없이 고위 선출직에 오르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시군 차원에서는 오히려 가능한 이야기다. 당조직이 약하고 소선거구제와 함께 결선투표제가 실시되는 곳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한때 의원의 각각 1/4과 1/6이 무소속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소속 후보는 일반적으로 정당이 제공하는 것 같은 공식적인 지원 없이 전국 차원의 선거에서 승리할 현실적 가능성도 없고, 정당이 제공하는 것 같은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받을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는 한 때 미국 의회의 유일한 무소속 하원의원이었으며 후에는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에는 민주당에 합류했다. 무소속 후보는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부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도 돈만으로는 입후보가 보장되지 않다는 사실은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2020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보다 4년 앞서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도 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부 평론가들에 의하면 공화당을 »납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당은 후보선정을 위해 매우 다양한 당내 절차를 두고 있다. 정당은 당의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지 상당히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소수의 국가에서만 특정 공천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정당이 후보를 선정할 때 민주주의적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후보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시도당이나 지역 당조직 차원에서 대의원회 혹은 당원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많은 관심을 받는다.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때로는 다수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전당대회가 후보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천을 위한 이러한 전당대회 전에 이미 후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당대회는 대의원의 표결을 거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결정을 공포하고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

 

의원 후보의 선정 절차에는 다양한 절차가 존재한다. 이 절차는 한편으로는 중앙집권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공천이 주로 중앙 당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는지 혹은 공천에 대한 전권이 광역이나 기초차원의 위원회에 위임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구조의 다양한 층위에서 공천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이나 스페인의 국민당과 같이 조직이 강하게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정당에서는 당의 리더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며, 후보가 어떤 지역에 출마할지, 정당명부 상 몇 번에 올릴지 대해 결정한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는 당내 절차가 자리잡고 있어, 중앙 당의 리더들이 때로는 반대할 수는 있지만, 공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대표단, 대의원, 활동가가 한다. 분권화가 아주 잘 된 경우, 각 선거구의 공천은 비공개 총투표에 참여하는 기층 당원의 손에 달려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비당원에게도 개방된 총투표로 뽑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의원 후보 공천은 다음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공천절차

◆  중앙 당 지도부가 공천을 온전히 결정한다(강한 중앙집권제).

◆  중앙 당 지도부가 시도당이 조직이 제시하는 제안명부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  시도당 조직이 중앙 당 지도부가 제시하는 명부에 따라 선정한다.

◆  시도당 조직이 제안명부를 수립하고, 이 명부는 중앙 당 지도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시도당 조직이 공천절차를 온전히 통제한다.

◆  선거구의 모든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한다(가장 강한 분권화). 출처: Norris 2006: 91.



 

중앙집권화가 강한 일부 정당에서는 주요 도시의 시장후보를 중앙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도, 광역 및 기초 차원의 선거에서는 시도당이나 시군당 지도부가 일반적으로 결정의 자율성을 갖는다. 정당이 국회 의원 후보에 관한 결정을 광역 및 기초 당 위원회에 위임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는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입당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원 유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또한 정치학계는 절차가 더 민주주의적으로 변한 곳에서 후보선정에 대한 광역 및 중앙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관측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르는 최소한 8 단계가 있다. 

 

1. 당의 중앙당 사무처에 공식 지원신청서 제출, 

2. 당 간부들과의 인터뷰,

3. »주말선발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 

4. 승인된 후보를 전국 단위 목록에 기입, 

5. 특정 선거구에 지원, 

6. 개별 선거구의 시군조직을 통한 선발 및 인터뷰 절차, 

7. 선거구 당원에 의한 최종 공천회의, 

8. 당최고위원회에 의한 후보 확인. 

 

몇몇 단계는 형식적인 단계에 가깝지만, 그 외 단계는 수백 명의 지원자 간의 경쟁, 알 수 없는 결과와 격렬한 당내 갈등을 수반하는 단계일 수 있는데, 특히 과거 선거에서 늘 보수당 후보가 의원직에 당선되었던 소위 »안전한« 선거구 공천을 위한 지원 시 그렇다.

 

이러한 형식적인 관문 외에도, 특정 종족적 소수집단 같은 집단들을 관직 후보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기타 공식 또는 비공식적 관문이 존재하는 곳도 있다.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들이 적용되는 곳에서조차,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고(예를 들어 잘 알려진 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또는 경쟁후보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것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 여성의 공천 역시 이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정당의 디지털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과 2020년초 그 확산이 초래한 상황은 정치와 정당의 디지털화를 재촉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er Wandel) 속에는 정치와 정당을 위한 수많은 기회와 도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는 일부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의 녹색당 및 해적당과 같은 신생 정당이나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5S),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나 시우다다노스(Ciudadano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이용했다. 하지만 그 사이 기술적 전환에 다소 느리게 반응하던 많은 전통 정당과 대형 정당도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합류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당 지도부가 디지털 수단을 상호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시도당이나 시군 지역조직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사용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런 상호작용 방식이 확산되었다. 예컨대 공동 문서작성 시스템이나 회의용 비디오 툴도 사용된다. 클라우드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높은 보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정당은 당운영을 위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기술적 설비와 가능성의 확대에는 기술지원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따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앙당 사무처에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시도 및 시군 조직에는)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업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많은 재원을 가진 정당이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화의 기회

디지털화는 당원과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당원 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기회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정당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당원의 입장에서 이를 통해 대중매체보다 나은 정보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더 자주, 더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얻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개별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당의 입장을 대변할 시 필요한 논증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기회의 확대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요즘은 시도당 당원총회와 시군조직 당원총회 그리고 중앙 전당대회조차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TV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당대회를 소극적으로 관람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수단을 이용해 당원이 각종 당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참여는 전당대회 시 단순한 발언신청이나, 일부 당원 그룹이 공동으로 (정해진 정족수의 준수 하에) 안건을 제출한 후 온라인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디지털 제안절차에서부터 시작해 당내 선거 참여에까지 이른다. 한편 이러한 절차에 대해 매우 열려 있는 정당이라도, 디지털 방식의 참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정당이 아닌 이상 아날로그 방식의 제안절차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당원총회 경험이 있는 정당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직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인해 회의참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을 당원 다수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화의 특별한 장점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당 내 실무그룹이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실무그룹은 원래 잘 만들어지지 않으며 조직적, 재정적으로 큰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 디지털 방식으로 정당은 인적 재원을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즉, 매우 특수한 관심영역을 대표하며 그 때문에 당내 전문토론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던 당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토론 시 정당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은 일종의 »무기평등«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 예산이 적은 작은 정당도 이러한 방식으로 심도 있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거의 접근할 수 없었던 거의 모든 지역의 많은 유권자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수를 보면, 작은 정당이 규모가 큰 전통적인 정당보다 훨씬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절차와 관련한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의 형태와 포맷을 활용하는 모든 당원과 당직자, 특히 홍보활동 분야 소셜미디어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기술과 미디어의 최신 경향을 익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집단의 소통과 정기적인 경험의 교류는 오늘날 정당의 일상적 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력집단에는 중앙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시도당과 지역 조직의 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화는 기술지원을 위한 상당한 투자와 비용 외에도, 정당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건드리며 정당이 디지털화의 길에 들어선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추가적인 도전과제가 있다.

 

디지털화의 도전과제

우선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의 위험을 들 수 있다. 이는 당내 토론이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될 경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당원이 당내 토론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물론 당내에는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항상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매체를 통해 추가적인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찍부터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한 독일의 녹색당(Grünen)은 젊은 당원들은 디지털 수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있는 당원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젊은 당원이나 나이가 있는 당원 모두 이러한 형태의 당내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 때부터 성평등을 핵심적인 정치적 목표로 삼고, 예컨대 모든 당내 고위직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등 조직 내에서 이 목표를 엄격하게 준수해온 정당에게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디지털 참여에 대해서도 일종의 쿼터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토론을 위한 의무 여성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치러지는 선거나 표결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많다. 당내 선거는 최고위원 선출이나 후보 선정 등 인사결정을 위한 것이다. 표결은 무엇보다 당대회와 전당대회에서의 제안이나 조직의 기타 문제에 관한 것이다. 큰 규모의 기술적 (및 이에 따른 재정적) 대가를 통해서만 배제시킬 수 있는 높은 안전성 리스크와 해커나 기타 외부 방해요소로 인한 조작의 위험성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선거와 표결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형성 과정과 개인성원칙(Personalitätsprinzip)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밀유지도 전제로 한다. 이는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온라인 표결과 선거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검증할 수도 없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5S)과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의 경험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는 전자투표를 일반 선거에서 사실상 금지시켰다. 왜냐하면 투표행위와 계표의 중요한 과정이 신뢰성 있고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할 경우에만 전자투표의 이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에서는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현행 규정의 제반조건 하에서 어쨌든 상당한 수고와 예방적 효과가 큰 높은 발각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오류나 의도된 전자투표기기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근거였다. 따라서 투표기기 상의 오류나 의도적 부정선거의 큰 파급효과 때문에 공개선거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당내 디지털 표결절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엄격한 보안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곳에서 당내 디지털 선거에 대한 유보를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 팬데믹 시기에도 정당은 멈춰 있을 수 없었고 최고위원의 재선거나 승인을 위한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선거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독일과 같이 디지털 선거에 대한 유보와 제약이 컸던 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새로운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헌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당원참여가 가능 해졌다.

 

정당이 디지털화를 유보했던 것은 정치와 정당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사람 간의 대인적인 접촉으로 유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는 규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이때 소통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냉정하게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단결과 때로는 정치적 이견을 돋우는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정을 통한 소통은 온라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만남,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 비공식적인 대화와 협의, 대화상대의 신체언어를 인지하는 것, 공동의 경험을 바탕에 둔 공동체의 형성은 특히 정당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을 정당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사회적 접합제는 디지털화로 대체될 수 없다. 당내생활과 당의 시민 및 유권자와의 접촉은 더욱 그렇다. 전당대회에서는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이 대의원들을 매료시킬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았던 결의가 통과될 수도 있다. 한 후보에 대해 당원들이 열광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당원들이 선거전에 동원될 수 있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당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 공동의 이니셔티브가 탄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직접적이고 장애물 없는 접촉은 디지털화 시대에도 변함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은 당내 절차와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만들고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정당은 시민과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살아있는 사람 간의 개인적 만남이라는 기존 형태를 통해 추구하며 가능하다면 더 심화시킬 때에만 국가와 사회를 이어주는 접착부 기능을 계속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역할과 기능

모리스 뒤베르제는 자신이 쓴 정당연구의 기본 저서에서 당원은 »정당의 원래의 본질, 정당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다. 당원이 없는 정당은 학생이 없는 교사와 같다«(Duverger 1959: 63)라고 했다. 오래전 정당연구와 여러 정당과 정당체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한 정당이 당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특히 몇 명의 당원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당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당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당과 당원의 관계가 첫눈에 봤을 때보다 더 복합적임을 말해준다.

 


표 9: 당원 수의 변화(출처: Webb/Keith 20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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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당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대중정당이나 당원정당(Mitgliederpartei)으로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구성한 단체로부터 발생한다. 이들은 정치적 토론과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고 선출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때 가능하면 당내 경쟁자와 선거구 후보 자리나 정당명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당의 당원 수가 많으면 당내 경쟁도 증가하는데, 이는 정당을 이끄는 대표들이 모두 원하는 바는 아니다. 정당이 설립되던 초기에는 당원은 큰 의미가 없었다. 당원 기반을 강화하면 명사정당들과의 경쟁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먼저 깨달은 것은 19세기 노동자 정당이었다. 후에는 명사정당도 자산부르주아나 교육부르주아계급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신입 당원으로 들어오게 했다. 하지만 이들 정당에 대한 당원의 영향력은 여전히 작았다. 그래서 옛 정당연구는 당원 수가 많은 정당이 지니는 장점에 대해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바로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또 선거전에 있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Duverger 1959). 당내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의 참여하는 것은 당 지도자들도 생각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주제화되지 않았으며, 당원들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었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당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는 무엇보다 독일과 영국에서 두 주요 정당 즉, 기독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CDU)과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그리고 보수당(Conservative Party)와 노동당(Labour Party)의 경쟁에 의해 촉진되었다. 두 나라에서는 많은 수의 당원이 갖는 잠재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유럽의 다른 정당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매우 더디게 따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수가 많으면 정당에 있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인식이 점차 관철되었다. 그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Scarrow 1994, Detterbeck 2005):

 


당원의 수가 많은 정당의 이점

◆  당원은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당원이 많은 정당은 강한 정당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언론과 유권자들의 존중을 더 많이 받는다. 이는 투표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당원은 정당과 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Milieu)을 포괄하는 폭넓은 당원 기반을 가진 정당은 중요한 주제들을 보다 조기에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정함으로써, 큰 대표성을 주장하며 그 주제에 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  당원은 자기 정당의 충성스러운 유권자들이다.

◆  당원은 중요한 확산자이며, 다른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당을 홍보한다. 정당이 거의 다가갈 수 없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유권자층에게 당원들은 가족과 직업, 사회적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  당원은 당비나 기부금을 통해, 또는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봉사활동을 통해 또는 제3자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정당의 재정에 기여한다. 

◆  당원은 정당 내에서 당원의 봉사가 아니면 수행될 수 없는 많은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당원명부의 업데이트를 돕는 일, 당비 수금, 지역사무소의 사무업무에서부터 정당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하는 일, 특정 정치영역에 대한 분석, 기본원칙서(Grundsatzpapier)와 정치강령 수립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른다.

◆  당원은 아이디어와 토론참여를 통해 정당의 정치적 차별화에 기여한다.

◆  당원은 선거 후보들이다. 전국 혹은 지역 선거에 출마하려는 충분한 인원의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인지 몰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거 시에는 때때로 선거명부에 후보 이름을 채우는 것이 어렵다(이는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에 그렇다). 이러한 경우 당원은 대개 정치적 직책에 대한 큰 야망이 없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후보로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당원은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이러한 모든 기여를 통해 정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정치참여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이는 또한 정당의 정당성 자체에 기여하기도 한다. 



 

당원 수가 많을 경우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점«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원 수가 많은 경우 발생하는 정당의 »비용«

◆  당원은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당원의 당내 프로세스로의 통합의 측면에서 재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  »일반« 당원은 정치가 타협으로 이루어지며 양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경험 많은 전문정치인에 비해 때때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강하게 이데올로기화된 기층 당원을 대상으로 설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정당의 정치적 행동의 여지를 제한하거나 갈등이 발생할 시 정당의 모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정당의 청년조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한« 입장으로 기울기 때문에, 젊은 당원과 나이가 많은 당원 간의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  당원 수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당내 의견 불일치와 파벌주의(Fraktionalismus)가 촉진된다. 집단이 클 수록 내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내에서도 상호 관계 속 경쟁으로 인한 압박감과 야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도 그렇다. 



 

이러한 논거를 서로 비교 검토해보면, 당원 수가 많은 것의 장점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결론은 최근의 변화 양상에 의해서도 반박되지 않는다. 당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는 정당은 당원 수가 많은 정당에 비해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현대적 소통 방법은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 잠재적 유권자로서의 시민과 정당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정당업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당은 지속적으로 당원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정치적 경쟁에서 손해를 겪게 된다.

 

하지만 많은 수의 활발한 당원이 정당에게만 이득인 것은 아니다. 당원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한다면,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당원이 정당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 의사만 표현하려고 하며,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무엇보다 선거운동 기간에만 참여한다. 그렇지만 당원은 참여할 때에 비로소 정당에게 있어 확산자로서 큰 가치가 있다.

 


당원이 누리는 장점

◆  당원은 정치적 절차와 결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대개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

◆  당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당내 의사 형성이 전제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당내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의 틀 안에서 정치적 캠페인과 만남도 직접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원증이 없는 시민의 경우보다 당원은 공직 입후보하기가 쉽다. 이는 특히 정당소속이 입후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곳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 개인별 가입은 오늘날 정당의 당원이 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다른 규정을 갖는 정당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공산당의 경우 예를 들어 대개 직장세포(Betriebszelle)를 통해 그리고 직업별로 기초단위가 조직되었다. 영국의 노동당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부분적으로 이른바 정당과 연계된 노동조합을 통한 간접 당원이 존재했다. 영국에는 1990년대에 약 35만명의 직접 당원 외에, 일명 정당에 연계된 노동조합 소속으로 당비도 납부하는 »간접« 당원이 약 400만명 있었다. 노동조합은 그 대신 전당대회에서 표의 50%를 통제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모두 폐지되었고, 영국에서는 확연하게 바뀌었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조합이 과거의 지배적인 역할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중요한 지지집단을 잃었다.

 

당내 공동결정과 민주주의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정당이야 말로 가장 먼저 자체 조직 내에서 민주주의의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자주 제기된다. 특히 아직 민주주의가 오랜 전통을 갖지 않는 국가에서 젊은 당원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하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싸웠던 정당 리더가 정권교체 후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당원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을 때 특히 실망한다. 하지만 기성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젊은 당원이나 나이가 많은 당원 모두, 모든 중요한 결정이 소규모 정당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공동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정당의 과두제적 구조 간의 이러한 모순은 19세기에 정당이 탄생한 이래 그 발전과정에 늘 수반되어온 현상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많은 정당에게 있어 선거에서의 득표, 정치적 입장 정리, 효율적인 정당조직의 구축 등과 비슷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 큰 도전과제다(Detterbeck 2005; Carty 2013; Borz/Janda 2020). 오늘날 많은 당원은 당내 프로세스도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지도부가 견고한 정당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당원이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정당은 새로운 참여 형태를 통해 당원을 유지하고 신입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험해본다.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절차 준수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기는 한다. 주로 간부 선출과 후보공천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공공연하게 무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 경험이 많은 정치인 그룹이 정당의 수뇌부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입지와 정당성은 투명한 당내 선거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시작된 정당(예: 녹색당이나 인터넷-정당)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프로세스와 주제를 지배하고 정당에도 유용하지만, 특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 야망에 매우 유용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험 많은 정치인 엘리트집단에 의해 장악된다.

 

이러한 유사한 프로세스는, 외부로는 정치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큰소리로 요구하지만 (그리고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결정 방식을 촉구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제한적 방식으로만 실천하는 비정부기구에서도 관찰된다.

 

당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세 영역 즉, 당 지도부의 선출, 선거 전 후보자 선출, 정치적 강령과 입장에 관한 공동결정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에서 당원의 참여가 어떻게 규정되는 지는 정당의 조직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즉, 조직 형태가 중앙집권적인지 혹은 분권적인지, 결정이 대표나 소규모 지도부 그룹에 의해 »배타적으로« 혹은 기타 위원회 등의 참여 하에 »포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절차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당헌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Scarrow 2005). 포용성이 높은 정당에서는 당원과 때로는 등록된 지지자들이 당 지도부 선출이나 후보자 선출에 있어 중요한 공동발언권(Mitspracherecht)을 갖는다. 이러한 정당은 개별 정치분야에 대한 정당의 입장에 관한 토론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한다. 배타성이 높은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분권화 정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있어 시도당과 시군조직의 리더만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당원은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더 큰 공동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다. 물론 당내 민주주의가 강한 정당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특징으로 하며, 당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중앙집권적이고 배타적 결정 방식도 매우 정확히 규정, 즉 제도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정당조직의 형태는 당내 민주주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당내 민주주의 관련하여 언급한 세 영역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당대표의 선출과 후보공천의 다양한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당대표의 선출과 후보공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거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당내 후보 선출 및 공천 절차가 정당의 선거결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보여준다. 따라서 외부로 미치는 효과는 작다. 하지만 내부로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지속적일 수 있다. 오늘날 특정한 일부의 당원은 자신들이 당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갈수록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당원을 대표한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 특정 공직의 후보로 직접 나서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당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당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시 언급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한 선거구를 위한 후보공천 시에는 해당 선거구의 당원이 가능 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 기초 또는 전국 단위 당 지도부는 모든 후보가 공천을 위한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당의 기반인 당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는 선거전 중 동원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다수의 선거구를 포괄하는 명부 수립 과정도도 대의원에 의한 선출방식이 유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후보는 정당의 기반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

 

정당의 기본강령에 대한 공동결정은 당원이 중요한 당내 토론과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예로 이미 앞서 제시되었다. 그런데 기본강령이 개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선거공약에 관한 논의는 당내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선거전에 앞서 당원들을 준비시키고 이로써 중요한 동원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현안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 결정 시 공동결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되며 실행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도 구속되지는 않지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강령에 입각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회 의원의 임무다(▶10장 단락 »원내교섭단체«)). 

 

지도부 인사 선출과 후보공천 시 당원들을 결정에 참여시키는 »진보적인« 정당도, 개별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원내교섭단체의 입장에 관한 결정에 당원을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만 참여시킨다. 디지털 정당과 관련하여서는 빈번한 내부 투표가 당 지도부에 의해 조종되고 조작될 수 있고 그 자체가 결코 당원의 진정한 공동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현실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위원회 내에서의 수많은 협의 프로세스를 특징으로 갖는다. 이때 엘리트 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효과적인 타협책이 마련되거나 결정이 기각되거나 일방적으로 실행된다. 정당을 이끌어 가는 주체들에게 의회와 정부 내에서의 국가적 행위가 주요 기준점이 된다. 통치행위와 의회 차원에서 정당 간 협의는 행동의 자유를 요하는데, 이는 실질정치적(sachpolitisch) 사안 관련 정당 결정에 대한 구속을 통해 침해될 수 있다. 정당이 당원에게 실질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공동결정권을 허용한다면, 정당엘리트의 행동의 자유가 줄어들고 정당 전체가 침체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집권당은 당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혹은 아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개별 사안에 관한 장기적인 당원 간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정당의 행동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유럽의 녹색당과 같은 이른바 »운동-정당«에 속하는 정당도 모든 당원이 현안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적 절차가 실행불가능함을 계속해서 경험한다. 설립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들은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맡게 되면 곧 사라진다. 당내에서도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사람들이 정당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 의원에게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토론과 표결에서 정당의 기본노선을 대변할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 밖에도 많은 나라에서는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의 독립성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입법부의 대표자은 무엇보다 모든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일부 당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이 최대한의 투명성과 당원의 당내 참여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큰 규모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다양한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권력과 영향력의 공식적인 요소뿐 아니라 수많은 비공식적인 요소도 갖춘 당대표의 지위가 두드러진다. 정치와 정당의 전문화는 중앙당과 중앙당 최고자리에 있는 사람의 외적 권력 증대를 일으킨다. 이에 더해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는 빠른 결정과정이 요구되며, 따라서 시간을 오래 끄는 당내의 투표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소통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선되고 빨라진 만큼, 정당은 많은 주제에 있어 시간을 오래 끄는 투표절차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 지도부는 자신의 선출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끌어야 하며, 결정해야 한다.

 

정치와 정치적 결정 프로세스의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고려할 때, 당내 민주주의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상실되어 가는 정당의 연결능력과 줄어드는 당원 수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사람 중에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관찰되었듯(Koo 2018) 당내 민주주의가 반드시 참여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일부 녹색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덕에 새로운 당원의 증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 있어 이들 정당이 특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거 풀뿌리민주주의적 시도들은 많은 녹색당이 포기한 지 오래다. 신입당원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강령 방향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앞에서 주장한 간결한 당강령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당원 권리의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의 확대와 당원제의 새로운 형태는 정당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지도 않았으며, 인구 감소에 기인하는 당원 수의 감소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다(Decker 2018, 287). 또한 이를 통해 당원의 연령대가 낮아지거나 여성비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통한 당내 동원이 더 많은 당원이 당내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대표를 선출하는 직접선거, 실질적 사안에 대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 연정합의에 대한 표결 참여 기회가 대개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말이다. 단, 개별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당내 그룹이 이러한 당내 프로세스 참여를 통해 정당의 전체 이미지를 손상하고 정당의 기저에서 사실상 우세한 다수의 의견을 왜곡하는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냉정한 관점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제한적으로만 함께 결정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함께 아는 것과 토론과 특정 활동, 특히 선거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특정 주제와 당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알려주고, 내부 토론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안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아날로그 방식과 점점 더 많은 디지털 방식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들이 존재한다. 당원, 간부,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선별된 지지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멀티플레이어가 특정 문제에 대해 논하는 이른바 »전략적 대화(strategische Dialoge)«를 조직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의견에 대한 조직 내 감각이 발달하며 중요한 집단과의 네트워크가 심화된다. 이러한 토론은 가상(virtuell)으로 진행될 수 있더라도 당원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무엇보다 청년, 여성, 지방정치인 결사체, 실무단 및 기타 포럼들을 통해 당원을 내부 토론과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 당원이 적극적으로 정당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은 지역조직과와 지방정치를 통해서다. 게다가 지방정치는 당원이 보다 높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중요한 정치적 »학습현장«이다.

 

당내 갈등

당내 민주주의는 또한 개별 당내 그룹이 자기 견해와 논점을 공개적으로, 적어도 당내 대중에게 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의견의 다양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당의 약점, 비신뢰성, 단합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정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종종 우세하더라도 정당은 이를 꺼려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극도로 상이하게 나뉘어,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며 당내 논쟁이 다른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견해의 차이가 정치적 토론을 고무시킨다. 따라서 정당이 견해 차이를 허용하고, 즐겨 사용되는 »단결(Geschlossenheit)«에 대한 호소로 이를 탄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힘과 역동성을 상징한다.

 

정치적 입장, 전략 그리고 특히 직책을 둘러싼 견해 차이와 갈등은 당내에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불가피하며 합법적이지만, 정당이 하나의 전체로서 다음 선거에서 지속적인 손해와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질서 있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이 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에 관여된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당의 민주적 다수결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다. 항상 모두가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의원직이나 기타 공직에 있는 유명한 당원조차 갈등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당을 떠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아직 견고한 내적 결속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당내 갈등의 조정에 관한 메커니즘을 제도화시키지 못한 신생 정당은 이러한 분열을 경험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이러한 예가 많으며(Dyck 2018), 이탈리아, 한국, 터키 등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갈등은 정당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민주적 태도의 부정적 사례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자신의 입장이 »오직« 소수로부터 지지를 받더라도 다수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종 중요한 정치이데올로기적 입장 혹은 정치전략적 입장의 소위 전향이 분리의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싸움의 대상이었던 다른 집단과 협력이나 연립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당내 토론에서의 패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진짜 동기인 경우도 적지 않다. 분당은 통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당으로 형성되는 정당은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의 예가 보여주듯 대부분 약하다. 그는 민주당(Partito Democratico)의 대표였지만 당내에서 패배한 후 신당 생동하는 이탈리아(Italia Viva)를 세웠다. 이 정당은 일부 의석과 심지어 내각직책도 달성했지만, 정당으로서 갖는 중요성은 제한적이다. 마테오 렌치는 상대적으로 강한 정당에서 나옴으로써 두 개의 약한 정당을 만들어 냈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거듭 발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당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입당원 확보와 당원제의 새로운 형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위, 저항운동 및 기타 동원의 형태가 발견된다. 이는 해당 주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표출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수의 사람들은 유치원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 이니셔티브나 민주화 또는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또는 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한 비판을 표출하기 위한 전국적 운동을 통해 정치참여를 실천한다. 그러나 막상 정당 활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그보다는 직접적이고 사안 별,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참여를 선호한다. 따라서 정당은 이러한 개별화된 참여형태를 위한 보다 큰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운동 및 비정부단체와 충원 경쟁을 한다(Decker 2018: 277 이하).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에 기반해 신입당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당원 수가 많으면 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아는 정당은 당원 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정당은 신입당원의 확보를 위해 정당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한편으로는 새롭고 보완적인 참여형태들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공식 가입의 문턱을 넘지 않아도 당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라이트(Light)« 버전 당원제도가 시도되었다. 이른바 »탐색 당원제(Schnuppermitgliedschaft)«, 지지자 네트워크 또는 할인된 당비를 납부하는 당우(Parteifreund)로서 당에 가입하는 제도 역시 이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 이때 정당업무에 대한 »탐색 과정(Schnupperkurs)«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당의 입장과 활동에 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  실무단, 프로젝트그룹, 위원회 내에서 협력하되 이때 경우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광역 및 기초 전당대회에 초대를 받되 이때 제안권 및 발언권 그리고 당연히 투표권은 없다.

◆  특정 주제와 방향결정에 관한 당내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  후보자명부를 채우기에 당원 수가 충부하지 않은 정당에서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입후보할 수 있다. 

 

대안적 형태의 당원제는 아직까지 제한된 수준의 효과만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통적인 선거전 활동이나 기타 활동, 공동 축제에의 초대를 비롯해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당 지지활동에의 초대 등으로 특정 계기에 동원될 수 있는 별도의 지지자풀에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은 과거에 이미 입증된 절차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때때로 선입견과 과소평가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정당이 신입당원 확보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한다면 신입당원을 확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Laux 2001).

 

당원 유치를 위한 모든 조치의 출발점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정치가 자신의 생활형편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사람마다 지지하는 정치적 견해와 원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며 그것을 위해 공공연하게 나설 수도 있다.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 다수는 정당이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린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정당에 가입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 접촉이다. 세심하게 준비되고 예의와 신중함을 갖춘 자택 방문은 정당가입 결정을 도울 수 있다. 이때 »유치자«는 정당의 주요 출판물(예: 기본강령 및 최신 선거공약), 당대표 소개서, 가입서식, 홍보물 등의 정당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개해야 한다.

 

당원 확보의 또 다른 형태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공적인 행사, 강연회, 시민좌담회, 축제 혹은 문화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이러한 행사에는 종종 선거구 의원과 같은 정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초대된다).

 

지역문제에 관한 공개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알리고 새로운 지지자와 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당은 당원명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원목록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정치적 정보의 제공, 재원 확보, 선거전 지원 등)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원명부에는 각 당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외에도 각 당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제, 각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소속되어 있는 다른 협회와 단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당원에게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목적지향적으로 제공하고, 당원을 각자의 관심분야와 전문분야에서의 정치적 활동에 동원할 수 있게 한다.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의 수립과 가공 시에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을 항시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당원제의 운영 방식과 당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정당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Kosiara-Petersen 외 2017). 대부분의 정당은 전통적인 형태의 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 승인을 받은 개인은 당헌에 따라 »일반« 당원들에게 개방되는 회의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비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다.

 

경험상 당비는 정당가입을 결정하는 데 그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당비가 높지 않고 정당은 대개 모든 당원이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했는지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이 더 까다롭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정당의 경우 당원 수가 적고, 정치적 이점을 더 많이 제공하는 정당은 더 많은 당원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당원 기반이 강한 정당은 당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거 입후보 기회 같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신입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은 다수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따를 수 있다.

 


신입당원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

(특히 기초자치단체 내 정당조직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1.  기존의 지지자 기반에 대한 리서치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대비 얼마나 많은 당원이 있는가, 당원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사회적 집단, 수입, 직업, 나이, 지방 결사체 참여 여부 등)

2.  당원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주소, 생년월일, 주소 등 모든 기본정보를 포함한 최신 당원명부가 있는가? 모든 당원이 정확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당행사에 초대되는가? 당이 배포하는 정보와 당의 입장을 당원이 정기적으로 수신하고 있는가? 당원이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가? 모든 당원이 당원증을 소유하고 있는가?

3.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하게 되는 동기 수집. 정당은 시민들을 당에 가입하게 만들 수 있는 매력을 갖기 위해 현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초자치단체 내 정당은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4.  정당가입을 가로막는 동기 수집.

5.  당원 유치의 분명한 목표 수립: 설정한 기간(예: 3-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당원을 유치할 것인가? 정당과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집단 찾아내기. 당원 유치의 타깃 집단 정의 및 경우에 따라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특정 집단을 위한 별도의 캠페인. 당원 유치에 특히 적합한 기회 찾기(선거일 혹은 경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기념일). 당원 유치 캠페인의 조직에 관한 다른 당원과의 소통. 당원 유치 캠페인 관련 업무를 누가 담당할지에 관한 상세한 계획 수립.

6.  당원이 되겠다고 밝히는 사람과의 연락을 위한 후속 계획의 수립.

7.  신입당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모임 조직. 정당과 정당의 강령 및 정치적 입장에 관한 짧은 교육과정 준비. 신입당원에 대한 기대 정리. 정당강령, 팸플릿, 핸드북 등의 정당자료 준비.

8.  신입당원의 활동성 유지를 위한 대책 계획.



 

당내 여성의 참여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이 헌법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공적 생활의 다수의 영역, 경제(임금뿐 아니라, 고위직 진출 등), 행정, 사법, 교육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에서 양성 평등이나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의회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적게 대표되고 있다. 정당 고위직에도 세계 어디에나 주로 남성들이 진출해 있으나, 신뢰할 만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회 관련 수치는 국제의원연맹(IPU)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아래 표는 그러한 통계자료의 일부를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 여성이 일정 기간 중요한 관직 내지 정부수반이나 국가원수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정치권 내 여성이 보편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예컨대 유럽 모든 나라의 의회에는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다. 한편 원내 여성의 비율은 12%에서부터 시작 46%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이하다.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정부에도 여성은 계속해서 과소대표되고 있다. 여성 장관은 2019년 기준 전체 장관의 거의 1/3 수준이었다.

 


표 10: 전 세계 원내 여성 비율. 기준: 2021년 1월 (출처: IP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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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유럽연합 회원국가 중에 10개 국가가 국회 내 양성동수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몇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정당 내 쿼터 규정을 두기도 하지만, 쿼터 관련 법적 규정이나 당내 규정이 없는 유럽연합 국가도 있다. 유럽연합 국가 전체의 원내 여성비율은 12%에서 28% 사이다. 유럽연합 내 꼴찌는 몰타와 헝가리다. 이 두 나라에서는 국회의 원내 여성 비율이 10% 미만이다. 반면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스페인은 거의 40%에 달하거나 40%를 넘는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 임기가 2019-2024년인 유럽의회 의원 중 여성은 39%를 차지하는데(총 751석 중 286석), 이것은 새로운 기록이다.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핀란드 같은 나라는 유럽의회 내에서도 다른 대부분의 나라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일명 동수법의 제정이 정당과 의회(그리고 기타 국가 및 비국가 기관과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당이 후보공천 시 그리고 당직을 위한 인선 시 일정 쿼터를 준수해야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에는 자발적 쿼터 의무 제도가 있어, 정당은 일정 수준의 남녀비율 준수를 스스로 약속한다. 이러한 규정 덕에 핀란드에서는 원내 여성 비율이 46%까지 높아졌고, 스페인에서는 심지어 47.4%까지 높아졌다. 이로써 스페인은 2020년 중반 유럽연합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다.

 

다수의 국가에는 현재 원내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전략과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Norris 2006, 96). 이러한 규정은 입법기구 및 기타 선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내 양성동수가 달성될 때까지 적용되는 일종의 경과 또는 과도 조치로서 도입되었다. 이들 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포괄한다: 

 

1.  여성이나 소수민족(예컨대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을 위한 의회 내 일정 수의 의석 확보.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내 다수대표제와 이슬람 문화를 특징으로 갖는 나라에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었는데, 예컨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모로코, 탄자니아, 보츠와나, 레소토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선출직 공직에 최소한의 수의 여성이 진출하는 것이 보장된다. 세계적으로는 수년 전부터 르완다가 국회의 원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원내 여성 비율이 높은 쿠바도 그러하고) 르완다의 정치체제는 이 책에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르완다뿐 아니라 남성 정당엘리트에 의해 여성이 각종 직책에 지명되는 기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일차적으로 그들을 징집해준 주체 즉, 정당엘리트에 종속되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질적인 공동발언권한을 갖지 못한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러한 »쿼터-여성«을 프록시(proxy) (전권을 위임 받은 자/대리인)이나 토큰(token) (정책이나 규정 덕에 직책에 오른 여성(Alibiwoman)) 하다고 낮게 평가하고 주어진 직책 수행 시 남성 동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발언시간이나 법안발의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Fleschenberg 2006, 91). 한편 선출된 여성과 지명된 여성을 구분해야 한다. 자신만의 선거 기반을 가진 여성은 더 독립적일 수 있으며, 민주적 프로세스로부터 도출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는 지방선거에서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는데, 여성이 의원직을 쟁취해내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남성 당대표와의 정실주의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여성의원이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반면 당대표나 기타 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은 여성은 모든 실질적 결정책임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선거 기반이나 조직 기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정당의 후보자 명단 수립을 위한 법적으로 규정된 성별쿼터.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 대개는 당직과 선거명부 상 일정한 최소 수의 자리가 여성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스페인에서는 예를 들어 후보자명부 상 남녀가 각기 최소 40%를 차지해야 하며, 폴란드의 경우 35%다. 포르투갈에서는 최저선이 33%이지만, 최대 두 명의 동성 후보가 명부 상 나란히 있을 수 있다는 추가 규정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성별도 명부의 뒤쪽으로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더 낮은 자리로 »밀려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쿼터 규정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정치 내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처럼) 쿼터 규정의 준수가 제재와 연계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정당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쿼터 규정을 존중하더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당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남성이 지배하는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이들 지도부가 여성의원의 원내 활동반경 역시 정하게 되면, 여성의원이 남성동료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여성의원의 영향력은 사회적인 제반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나 여성할례 같은 여성 관련 특수한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의원은 매우 제한된 행동여지만 갖는다. 쿼터 규정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정당이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 지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고, 선거법이나 기타 요소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치권 내 그리고 국회 내 여성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쿼터 규정이 적어도 선거법과 조율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쿼터 규정에 반대한다. »쿼터-여성«으로서 선출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선출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과 나라에서는 쿼터 규정 없이 정치와 정당 내 여성의 비율이 대개 높아지지 않는 것이 계속해 확인된다.

3.  후보선발 절차를 위한 정당의 자발적 성별쿼터. 선출직 관직자의 여성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당의 태도와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정당이 민주적인 평등원칙을 실제로 실현하고, 이를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 내세울 논거로 사용하려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사이 불평등 극복이 정치적 경쟁의 주제로 점점 더 자주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여러 나라와 절차를 비교한 결과, 무엇보다 두 개의 당내 절차가 원내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ruyser 외 2017). 바로 당내 주요당직의 여성비율 확대 그리고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주요 결정이다.

 

세계적으로 정당을 이끄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다. 정당이 당내 주요 당직의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거나 심지어 양성동수 원칙이 적용되도록 당내 규정과 절차를 개혁하면, 원칙적으로 선거 후보로 그리고 정당이 인선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선출직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 심지어 여성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당조직을 이끄는 경우, 관직에 오르려고 도전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당은 당내 고위직 인선 시 양성동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당헌과 절차를 개혁할 것이 권고된다. 당대표단과 확대 최고위원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경우 주로 여성의 관심사인 특수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요당직이나 의원후보로 여성을 진출시키는 것을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는 당내 여성조직으로 여성이 조직되어 있으면 도움이 된다.

 


표 11: 당 대표의 성별 및 선출 절차 1965-2012(출처: Wauters/Pilet 201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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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2개국, 이스라엘, 호주



 

두번째 사항은 더 복잡하다. 후보공천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핵심적인 결정권한은 여성비율을 증가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 공천절차가 원래 강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는 나라와 정당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는 법적인 규정 없이도 중앙 당 지도부가 자립적으로 여성비율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원이나 기타 지방대표가 선거구의 후보를 결정하는 곳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후보공천 시 여성이 차별을 받는 곳이 많다. 후보공천 시의 양성평등 준수에 대한 단순한 호소는 대부분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시군 조직이 후보를 선정할 때 정당의 전체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지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여성후보를 위해 입후보를 포기하라고 남성후보에게 호소한다 해도, 이 역시 시군 조직이 입후보에 대해 자립적으로 결정하는 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중앙집권적 결정은 후보공천 시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겠지만, 동시에 물러나야 하는 남성후보가 시군 당조직이나 선거구에 강하게 뿌리내린 사람인 경우 해당 시군의 정당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광역, 기초, 중앙 차원의 당 지도부가 선거에 앞서 일찍이 양성평등의 주제를 다루고, 당내에 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준비기간을 두고 여성후보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만 정당은 이러한 딜레마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잘 얻지 못하거나 기금모금을 통해 선거전에 필요한 자금을 잘 동원하지 못한다는 낡은 선입견도 청산해야 한다. 그 사이 많은 연구들이 입증해주듯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어쨌든 정치권과 의회 내의 여성비율은 첫째 정당이 실제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둘째 정당이 당내 절차를 이러한 목표에 맞춰 조정할 때에만 높일 수 있다. 유럽의 녹색당들은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보았고, 양성동수 원칙을 수용하는 당내 문화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다른 많은 정당은 의원 및 직책자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 법적 쿼터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 규정은 무엇보다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잘 작동한다. 영국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개별 선거구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다수대표제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정당이 자신의 입장과 공천절차를 바꾸지 않는 한 쿼터 규정을 통한 여성비율의 확대가 어렵다.

 

당내 부분조직

일명 당내 부분조직, 특별조직, 실무그룹들은 당내 참여와 강령토론 및 정치적 행위 참여의 특별한 형태를 제공한다. 특히 당원이 많은 정당에서는 이러한 당내 부분조직이 한편으로는 특정 사회집단의 소속원들에게 당내에서도 자신의 이해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 및 집단과의 연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정당의 대표 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당은 이러한 조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입장과 요구를 일찍이 인지하고 정당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원이 소속된 당내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파(Arbeitnehmerflügel)«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좋은 관계에 가치를 두는 다른 선거정당이나 국민정당에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기독민주주의 정당에는 과거 노동자파와 함께, 사회 내 또 다른 주요 계층을 대표하는 변호사와 대학교수와 같은 고학력 중산층 사람들(profesionales)로 구성된 강력한 당내 그룹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회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유권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정당은 당내 부문조직을 통해 다양한 (직업)집단과 접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원, 지방정치인, 수공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가, 교사, 경찰뿐 아니라 청년, 여성, 노인 등의 집단과 접촉할 수 있다. 지방정치인은 정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표되는 정당은 당의 지방정치인들에게 특별조직이나 실무그룹 내에서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명 선거정당과 국민정당의 경우 당이 실제로 다양한 계층의 당원을 통합하고 그들의 이해를 정당의 강령과 정책제안을 통해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은 이해집약 기능을 이미 당내에서 수행한다. 이러한 당내 그룹은 강령토론과 특히 선거전에서 정당을 위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조직의 당내 위상은 국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당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특별조직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대개 당내 청년조직), 또 다른 정당에서는 특별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해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 중 일부는 별도의 회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부문조직은 자체 구조와 자체 임원회를 가지고 있다. 대형 정당의 일부 조직은 자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조직의 중요도에 따라 조직이 후보 및 선거명부의 수립 시 공동발언권을 갖기도 한다. 독일의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은 특별히 다양한 부문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과 당원을 당헌에 따라 서로 매우 상이하게 다룬다.

 

정당의 청년조직

청년당원의 조직은 정당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니면 적어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정당이 청년조직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년조직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때로는 정당과 청년조직 상호 간의 관계가 어렵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정당은 청년당원에게 자체적인 조직적 틀이나 큰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역할을 선거운동 지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언급한 많은 정당의 전문화로 인하여 일부 정당은 일반적인 당원 유치뿐만 아니라 청년유치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직화된 청년당원의 장점은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보다 매우 크다.

 

청년조직은 젊은 사람들의 사회화에 기여하는데, 청년은 청년조직을 통해 정당의 정치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배울 뿐 아니라 정치적 및 정당정치적 삶을 익힌다. 특히 젊은 나이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큰 역할을 한다(Hooghe/Stolle 2005; Rainsford 2018). 신입 회원은 자신이 가입한 그리고 일정한 학습과정을 거친 후 함께 만들어 나아갈 조직의 집단문화에 적응한다. 모든 정치적 태도나 행동양식이 평생 동안 견고히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에 경험한 사회화는 미래의 행동방식과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젊은 나이에 경험하는 정당 내에서의 활동은 많은 경우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장기적인 연결성을 촉진한다. 나이가 어리면 네트워크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이때 형성된 네트워크는 많은 경우 수십년 간 유지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젊은 나이에 정치적 네트워크에 소속된 당원은 후에 정치활동에 더 쉽게 동원될 수 있다. »단지« 선거운동 지원을 위한 간헐적인 동원이더라도 말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정치적 활동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후에도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당이 당원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정당의 청년조직이 회원을 잃었다는 점은 더욱 문제다. 이로써 미래의 일꾼과 지지자 풀이 메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당내 청년과 장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정당의 공식 노선에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급진적인 요구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정당의 정치적 비신뢰성 근거로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당당한 정당이라면 이를 견뎌야 한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큰 분쟁의 원인이 항상 정치적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보수당의 청년조직인 보수의 미래(Conservative Future) 간의 갈등이 청년조직의 해체로 이어졌다. 갈등의 시발점은 개인적인 과실과 청년조직 내의 갈등이었다. 지금은 후속조직이 존재한다.

 

정당에 따라 청년조직은 당헌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된다. 가입 연령은 대개 일반적으로 15-30세로 제한되는데, 경우에 따라 연령제한이 더 높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영 유니온(Junge Union, JU)과 유주스(Jungsozialisten, Jusos)라는 비교적 강한 두 청년조직이 있다. 각 당의 당헌은 이들 청년조직과 »모당«과의 관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 유니온은 기민련(CDU)과 (바이에른주에서만 활동하는) 기사련(CSU)이 자신의 청년조직으로 인정하는 조직이지만, 형식상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 결사체다. 회원수가 12만 명이 넘는 이 청년조직은 유럽에서 가장 큰 정치적 청년조직으로, 자체 사무소와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 유니온의 회원은 »모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다. 그 결과 영 유니온은 큰 자율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자율성에 기반해 끊임없이 자체적인 정치적 성명과 요구를 발표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성명과 요구이 모두 정당의 수뇌부와 조율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반대와 갈등에 부딪히기도 한다. 영 유니온 회원으로서 동시에 기민련이나 기사련 당원이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약 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민당(SPD)의 청년조직인 유주스는 정당에 통합되어 있는 조직이다. 35세 미만의 모든 사민당 당원은 자동으로 유주스에 소속되지만, 청년조직 내 활동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유주스 역시 자체 사무소가 있지만, 중앙당 사무처 산하에 있다. 이 청년조직은 정당의 반항적인 당내 조직으로, 때로는 정당의 노선을 벗어나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들도 당최고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지도부를 선정한다. 기민련과 사민당의 청년조직 대표들은 추가선임된 당원으로서 모당의 최고위원회에 초대된다. 이들은 토론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청년조직이 정당구조를 구성하는 조직이다. 청년조직의 대표가 청년조직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당대표에 의해 임명되거나 적어도 당대표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입후보가 진행될 정도로 청년조직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년조직은 독자적인 프로필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이들은 큰 동질성을 갖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이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본 정당의 매력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자율성의 제한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청년조직의 회원수 감소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스웨덴과 벨기에에서 관측된다. 스웨덴과 벨기에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사회당이 큰 규모의 청년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로 청년조직 회원수가 많이 줄었다. 반면 영국에서는 반대효과가 있었다. 영국에서도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 산하 청년조직의 회원수가 수년 동안 감소했다. 하지만 세기 전환과 함께 이 조직은 다시 상승세를 탔다. 노동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제러미 코빈의 당선 및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인한 강한 정치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청년조직의 참여에 정치적인 동기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 중 일부는 친구 따라 가입하거나 공동의 경험을 찾아 가입을 한다. 이는 드물지 않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는 동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조직이 회원에게 정치적 토론과 활동의 기회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제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연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조직의 회원들이 일명 정치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러한 계획과 실행이 시군조직의 지도부와의 조율 하에 이루어질 때 가장 좋다. 이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큰 자극요소로, 여론 속 정당의 이미지와 사회 내 존재감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해 더 자세히 다루겠다.

 

여성조직

여성조직은 오늘날 많은 곳에서 당내 특별조직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는 여성에게 정치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큰 공동발언권(Mitspracherecht)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성조직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당내 위원회 내 여성의 존재감과 참여 강화, 특히 여성에 대한 선거후보 대상자로서 고려 확대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여성은 활동영역이 가족, 어린이, 청소년, 교육 정책의 주제로 규정되는 것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명 전통적인 »여성주제들«를 다룬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평등이라는 주제는 주로 여성조직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로써 당내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주제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조직은 오늘날 임금평등뿐 아니라 기업 이사회 내 여성비율의 확대에 관한 법적 규정을 위해서도 투쟁한다. 이러한 활동 시 다양한 정당의 여성조직 간의 정당 초월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회원이 많은 여성조직은은 정당의 이미지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들의 당내 자율성과 행위능력은 대부분 다른 당내 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에 상응한다. 즉, 일부 정당에서는 여성이 여성조직 임원과 위원회 위원들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입후보 관련 조율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여성조직도 당대표에 강하게 의존한다. 때로는 정당대표가 여성조직의 대표를 지명한다. 이는 여성조직의 활동의 여지를 현저히 제한시킨다.

 

기타 정당조직과 정당의 특별조직

정당에는 청년 및 여성 조직 외에도 기타 특별조직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일부 특별조직을 소개하겠다. 많은 경우 이러한 조직은 자체 구조를 지니고 있고, 정당의 조직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즉, 자체 임원회와 특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지닌 광역 및 기초 차원의 그룹과 중앙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정당은 당원을 당내 토론에 참여시키고 전국, 광역, 기초 차원의 지도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 

 

◆  당내 노동자를 결집시키고 대변하기 위한 노동자 조직

◆  당의 지방의회 및 지자체의 의원 모임인 지방정치 조직. 이러한 조직은 당의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행정 및 지방정치 문제와 지방자치의 개별 정책분야에 관해 자문을 제공한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표되고 있는 대형 정당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다.

◆  중소기업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원급 피고용인과 중소기업 및 경제 분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및 경제 조직. 이 조직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및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서 자기책임의 실현을 위해 힘쓴다.

◆  특히 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고령의 시민 집단의 확대된 중요성을 반영하는 노인조직

◆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충족하는 대학생협회: 대학생협회는 한편으로 정당의 목표와 정치적 입장을 위해 대학생, 즉 한 국가 내 미래의 엘리트집단 소속원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많은 경우 평생 이어지는 연결성이 형성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들은 의회그룹이나 개별 의원들과 함께 일할 인력, 그리고 더 나아가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제안할 후보가 양성되고 있는 풀이기도 하다.

◆  실무단: 정당에는 조직 외에도 개별 사안을 다루며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참여하는 실무단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단은 결사체와는 다른 위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여성 법학자, 보건 분야 근로자, 교사와 기타 직업군 및 전문분야 별 실무단이 있다.

◆  주제별 실무그룹은 형식화된 결사체를 기능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특정 주제를 다룬다. 하지만 유연하게 그리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상 협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주제에 관한 당내 토의를 촉진한다. 

 

정치교육과 당원 트레이닝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정권은 일부 관료, 기술 관료, 전제군주나 군인에게 있지 않고, 결국 오직 국민들의 손에 있다. 국민들의 참여는 선거 시 투표로 제한되지 않는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 사회 단체, 협회, 언론 및 열린 담론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곳에 참여하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의존한다. 하지만 참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민은 각종 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선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부와 의회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시민은 정치적인 시민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시사적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의견과 정보의 자유, 정부와 기타 국가 및 민간 기관의 투명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 스스로도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각 나라에서 단순한 선거참여조차도 정치와 정치적 조직의 작동방식과 권한에 대하여 적어도 약간의 지식을 전제로 한다. 선거를 통해 바로 이러한 작동방식과 권한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차원의 선거 시 그렇고, 유럽에서는 유럽차원의 선거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 사람은 전자 및 시청각 매체에 거리낌없이 접근하므로 대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접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와 특히 TV,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사회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정보만 전달하는 »중립적인«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치적 권력체제를 구성하는 점점 더 강력한 구성요소로, 그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체제를 대표하며 부분적으로는 조작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사안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그리 체계적으로 찾지 않는다. 많은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나 플랫폼을 비판적으로 다룰 줄 모른다. 그만큼 가짜 뉴스와 조작을 식별하지 못하고 이에 더 취약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치교육 수준과 한 나라의 부패 규모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부패가 적은 나라의 시민들은 정치교육 수준이 더 높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조직되는가? 정치체제 속 각 대표들과 기관들은 어떤 권한을 지니며 어떻게 함께 그리고 상호 간에 작용하는가? 개별 시민들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다양한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매체를 이용한 조작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 정치문화의 중요한 요소들, 즉 관용,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 민주주의적 표결에 따른 패배를 수용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정치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주제와 태도다. 정치교육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는 정치생활의 기본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교육은 학교수업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학교교육 이외의 청소년 및 성인교육의 다른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재원으로 지원을 받는 체계적인 정치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심지어 학교교육에도 정치교육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이 실시했던 교화조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조작을 촉진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단순히 재원 부족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무엇보다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정치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질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정치교육은 그 어느 곳에서도 시장성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원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심지어 정치인과 정당들을 대상으로도 이에 대해 항상 설득을 해야만 한다.

 

정당과 정치교육

정치교육을 위해 목적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칙은 일반적인 민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에도 적용된다. 정당은 정치적으로 진출해 있는 모든 곳, 즉 기초자체단체와 광역 그리고 당연히 전국 차원에서 참여하는 당원뿐만 아니라 정보가 제공된 당원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에는 문제의 복합성과 결정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든 전문 정치인에게 높은 수준의 지식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적 및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 규범적 기본태도가 요구된다. 모든 정치인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인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치 및 통치체제의 고위층에 있는 공직자와 의원뿐만 아니라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지방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나 당조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대표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들은 정당의 입장을 역량 있게 대변하고, 자격을 갖춘 참가자로서 공적토론과 정치적 결정에 정당의 입장에서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인 계속교육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켜야 한다. 특히 주로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많은 지방정치인과 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에게는 지속적인 계속교육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정당은 당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정치는 다양한 층위의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정치적 프로세스, 언론을 통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보도, 토론 참가를 통해 정치교육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제공한다. 정당이나 다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제의 심화와 특히 그러한 주제에 대한 정당의 원칙에 기반한 관점에서의 평가는 당내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당원과 특히 당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에게 정치적 계속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때 이상적인 경우 다음에서 제시되는 세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내 정치적 계속교육의 주제영역

◆  당원이 정치적 주제와 맥락을 정당 입장에서 평가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넓은 스펙트럼의 정치적 기본문제와 주제들

◆  행사 조직, 선거운동 조직과 계획, 당원의 활성화와 정당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젝트의 시행과 같은 정당업무의 실무적인 주제들

◆  소통과 수사법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매체의 취급



 

이러한 교육 및 트레이닝 조치들은 넒은 스펙트럼의 당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히 다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젊은 당원과 특히 신입당원. 교육조치 참여를 통해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전문적 교육을 받고 촉진될 뿐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사회화«(공동의 경험)된다.

◆  정당의 간부와 공직자.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무엇보다 지방정치인은 넓은 스펙트럼의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예산의 계획과 운영에서부터 계획프로세스와 조달절차를 넘어 지방의 경제진흥과 사회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에까지 이른다.

 

개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 교육이 당연 시되게 되면 정당은 지도적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잘 교육된 당원의 넓은 기반을 갖게 된다.

 

일부 나라에는 정당구조의 일부이거나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정당과 연계된 연구소나 재단들이 정당의 위탁을 받아 교육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기관들이 실시하는 행사들은 부분적으로 비당원에게도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 중 국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컨퍼런스와 회의에 밀려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컨퍼런스와 회의는 주최 기관과 이와 연계된 정당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기는 하지만, 당원들의 계속교육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들 외에도 반드시 트레이닝 및 연수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정당의 교육담당자

정당업무에서 당원의 재교육과 트레이닝이 등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명 교육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중앙조직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차원의 하위조직에게도 도움이 된다. 중앙 교육담당자는 모든 정당조직이 교육과제를 인지하도록 하고, 정당의 교육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조직의 교육담당자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때 재원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많은 조치가 적은 예산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요구되며, 많은 당원이 이러한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 참여는 당원들의 고정적 스케줄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이다.

 

교육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정당은 과거 독서서클을 조직해 카를 마르크스와 다른 작가들의 글에 대해 함께 토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들 정당에게도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활동일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서클을 위한 읽을 거리, 그리고 심지어 »시민 정당«을 위한 읽을거리도 충분하지만 말이다. 당원은 함께 독서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여 많은 주제에 대해 논하는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당원이나 초대받은 강사가 토의 주제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토의를 시작하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도 주제에 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경험을 나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의 경험은 가상 플랫폼을 통해 대체될 수 없다. 특히 지방의 정당조직은 이러한 형태의 교육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방당원을 »교육담당자«로 임명해 각 행사의 조직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한 이러한 행사들은 비당원들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교육활동으로는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일일 혹은 여러 날에 걸친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있다. 이러한 포맷의 교육은 특히 간부와 지방 및 지역의회의 의원들에게 적합하다. 정당의 모든 간부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적인 주제들 외에 현대 미디어와 그 활용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다. 정당의 소셜미디어 내 도달범위는 가짜 뉴스나 불확실한 내용의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는 다른 정치적 정보 제공자에 비해 제한적이다. 많은 정당이 이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것 역시 현대적인 소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당원과 간부 대상 교육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교육에 대한 일부 정당의 관심부족은 정당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이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당의 업무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

신입당원과 특히 젊은 당원은 참여하고 정당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당원이 곧바로 정치적 지도직을 담당하거나 후보로서 선거명부의 앞쪽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젊고 활동적인 당원을 정당업무에 참여시키고,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시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위한 콘라드 아데나워 스쿨(KASYP)의 정치교육 활동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좋은 경험이 달성되어 오고 있다.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는 경험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 정치적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몇몇 조언을 제시하겠다(Romero 2017). 

 

정당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정당프로젝트는 정당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행동 또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실현시키면서 정당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프로젝트는 기간이 제한되어야 하고, 충분한 고민을 거쳐 잘 계획되고 정당의 모든 주요한 대표와 조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젊은 당원은 때로는 처음부터 대형 솔루션을 현실화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한 걸음씩 전진하며, 많은 것들이 조율되어야 하고, 많은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배우게 된다. 정치는 막스 베버가 말한 바와 같이 두꺼운 판자를 뚫는 것과 같다. 이는 이미 지방 층위의 프로젝트 실현과정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다.

 

정당프로젝트의 예

정당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한 활동일 수 있다. 신입 및 젊은 당원을 위한 교육워크숍과 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한 당내 소통의 개선, 소셜미디어 내 플랫폼 구축, 영상이나 팟캐스트 제작, 메일링리스트 갱신, 지방 후원금 모금캠페인 등이 있다.

 

정당프로젝트의 준비

제일 먼저 어떠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유용할지 지방의 당 지도부와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누가 이를 제공할지 혹은 이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언제 어떤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시간계획을 포함한 이 모든 계획단계은 일명 간트 차트(Gantt-Chart)로 정리하기 좋다. 인터넷에서 이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지침을 찾을 수 있다(Romero 2017, 111 이하 참조).

 

전략 계획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한 정의 (예: 당원 수의 확대, 소통이나 조직 개선 등)

◆  프로젝트의 성공을 돕거나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일명 SWOT분석 시행. SWOT분석은 즐겨 사용되는 유용한 계획도구로 선거운동 계획 시에도 사용된다. 이 도구를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 배워 두면, 후에 이를 자신의 선거전 계획 시 등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  프로젝트가 정당의 홍보활동에 적합할 경우, 미디어계획의 수립. 정당의 모든 활동이 공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당내 신참이 진행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를 포함하는 면밀한 미디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대상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에 초대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지의 미디어와 저널리스트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  외부로의 홍보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당내 대중에게 프로젝트를 잘 알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우를 대하는 법과 당우와 잘 지내는 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당우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당내 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을 때도 있다.

 

SWOT – 정치적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도구

SWOT는 계획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urtunities), 위협(threats)을 도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매트릭스다. 정치적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사람은 이 매트릭스에 자신의 장점과 약점뿐 아니라 기회와 예측가능한 문제를 정리하고, 계획 시 이를 참조할 수 있다. SWOT분석의 기본매트릭스는 다음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표 12: 정치적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도구로서의 SWOT 차트의 기초모델(출처: Romero 2017: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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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은 추가적인 계획단계를 위한 근간을 형성한다. 다른 계획단계들도 역시 도식적으로 정리 및 제시될 수 있다. 이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은,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해 진행되는 각 단계가 기록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단계가 이미 수행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이 밖에도 프로젝트를 목표에 부합하게 계획하고 개별적인 활동을 정당조직의 목표와 조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SWOT기초분석의 토대 위에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계획도구가 있다. 정당프로젝트를 잘 계획하는 것은 사회적 및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정당의 개별 당원이나 집단이 이러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시행할 기회를 갖는다면, 이는 정당과의 개별적인 연결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당의 프로필을 강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프로젝트의 계획과 시행은 각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선거전 준비를 위한 좋은 트레이닝이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이 아는 정당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중앙집권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분권적인가?

◆  당대표단의 권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대표는 얼마나 자주 선출 혹은 재선출되는가?

◆  정당의 광역이나 기초조직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중앙당 사무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의 리더를 선출할 수 있고,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 후보를 선출할 때 공동발언권이 세다고 볼 수 있는가?

◆  정당의 당원 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신입당원 모집을 위한 목적지향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정당의 당원은 어떤 장점을 누리는가? 당내 결정에 참여하는가 혹은 이에 대해 정보만 제공 받는가? 당대표 선거와 후보공천에 참여하는가?

◆  정당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회에서 여성 비율은 얼마나 높은가? 정당 내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정당, 정당의 고위직, 의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당은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  당내 부문조직이나 특별조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청년, 여성, 지방정치인 등의 조직은 있는가?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가?

◆  당원과 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재교육 및 계속교육은 정당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재교육 및 계속교육 조치가 시행되는가?

◆  정당의 젊은 당원은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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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조직과 정당에게 지방정치의 의미

 

정당은 지역조직이나 그룹으로 시군에 계속 활동하고, 지방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지방정치는 정당이 매우 진지하게 여겨야 할 정당의 핵심분야이다. 당이 지역 공동체 내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시군에서 통치능력을 입증한 경우, 그 정당은 전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당이 지역을 넘어서는 임무의 수행 주체로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신뢰의 토대는 수행능력과 주민친화이다. 특히 신생 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롭게 창당한 정당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Obert/Müller 2017). 이런 당은 지방정치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전국 정치로 단계적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 먼저 지방정치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전국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영입인사(Quereinsteiger)«가 전국 단위 선거를 통해 공직에 오르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그 이전까지 TV쇼 출연자로만 알려져 있었고 대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웃사이더가 지방정치 기반을 폭넓게 갖춘 정당적 토대가 없으면, 정치적 행동조건과 성공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치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지방 공동체 즉, 도시다. 인간은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방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다. 인간 최초의 정착지는 국가의 기원이 되었고 »도시«의 각종 사안에 대한 규정 즉, 그리스어로 »polis«는 정치(Politik)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지방정치, 특히 아테네의 정치를 통해 수백 년이 지난 후 근대 민주주의 질서의 토대를 이루는 사상과 규범, 절차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방정치를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많은 정치인이 지방정치를 통해 정치적 첫 걸음을 시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인 중 여럿은 지방정치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걸음마«를 배우고 지방의회원이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주지사나 국회의원, 총리, 국가원수가 됐다. 예컨대 콘라드 아데나워도 수년간 쾰른 시장을 지냈고, 보리스 존슨도 런던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조코 위도도는 수라카르타 시장과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수년간 다바오 시장을 지냈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역시 멕시코 대통령이 되기 전 수도인 »연방구(Distrito Federal,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전통적으로 절반 이상의 장관이 지방정치의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공직에 오른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매우 상이한 정치스타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지만, 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방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학습현장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국정당이 지방정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에서 중앙정치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국정당이 지방정치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정치가 거의 전적으로 무소속 정치인이나 지방 명부연합(Listenverbindung)에 의해 좌우된다. 이탈리아나 일본의 무소속 명부처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전국적 활동이 없는 지방정당이 지방정치의 중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전국정당이 지방정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치의 목적

지방정치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바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데, 주거, 먹거리, 쇼핑, 출퇴근길, 일자리, 안전, 아동교육, 여가시간, 보건, 망자매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정치활동 분야 언어로 번역하면, 주택공급 및 지불가능한 주택, 상업시설과 각종 기업과 서비스의 유치, 교통 및 도로 인프라 계획과 건설, 지역 안전 보장, 에너지 공급과 폐기물 처리, 유치원, 학교, 대학, 병원, 스포츠시설, 문화 및 청소년 시설의 계획, 건설, 유지, 묘지 관리 등을 의미한다. 지방정치만큼 주민 가까이 있는 정치영역은 없다.

따라서 지방정치는

 

◆  지방 층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  이용가능한 지방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해 지역의 발전과정을 지원한다..

◆  지역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시민과의 긴밀한 조율과 피드백을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

 

일부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지방에 내려지는 많은 조치가 중앙정부 산하 부처나 각종 기관, 광역지방정부 부서나 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과정의 틀 안에서 정치 및 행정적 결정을 분권화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홀로 전국 모든 지역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공동체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읍면이나 시군의 지방행정기관이나 여러 주에 걸쳐 있는 특정 지역의 행정기관은 해당 공동체의 문제와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보다 더 잘 이해한다. 따라서 기초나 광역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시민의 이해와 바람과 직결된 임무 중 가능한 많은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절감된다. 물론 중앙정부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직접 결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무의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권한을 위임 받는 행정의 단위가 부여 받은 사무에 대한 법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러한 사무 배분방식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나 국가의 사무를 가능한 한 하급단위가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하급 단위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 다음의 상위 단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 국가의 영역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지자체 그리고 중앙기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공공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기초자지단체가 수행하고 그 다음 연방주가 나서며, 하급단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무에 한 해 중앙정부가  담당한다(예: 외교, 국방 등). 유럽연합에 있어 회원국과 유럽 공동의 기관 간 사무 분배 시 보충성의 원칙이 핵심 개념으로 적용된다. 회원국이 충분히 처리할 수 없거나, 유럽연합 기관이 정책적 목표를 더 잘 할 수 있는 특정 정책 영역에 한해 담당하게 된다. 



 

정당과 지방정치

정당에게 지방정치는 중요한 활동영역이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지방정치는 정당 간의 경쟁과는 무관한, 비정치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방정치에서도 단순한 행정행위로만 간주되지 않는, 정치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정치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게다가 삶의 양식과 생산 양식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인하여 도시나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공존에 관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므로, 지방정치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표출하고 해결하고 선거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오늘날 정당은 세계적으로 지방정치 내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지방정치를 통해 시민은 국가,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 및 국가의 능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당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므로, 정당의 이미지는 정당이 지방정치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능력이 있는지, 시민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지, 지역사회 요구를 알아차리고 실제 정책으로 바꾸는지, 당 출신 지방정치인이 부패하거나 지역사회 요구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정치는 정당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정당은 원칙적으로 지방단위 정치에서 다른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사회적 이해의 선택과 집약, 정치적 강령 수립, 개별 현안에 대한 당 입장 수립, 통합과 동원, 소통과 홍보활동, 선거운동, 새로운 당원 확보를 위한 홍보, 선거 후보 모집 및 공천, 정강의 수립과 실행, 지방단위 법규 제정에 참여, 기초지방정부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른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로운 당원의 확보와 중앙당의 인적 구성 외에도 지방조직을 통해 정당이 지방에 얼마나 활동하는가가 정당의 생존과 자리매김뿐만 아니라, 선거 승리와 의회에서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총선 선거결과 분석을 보면, 당이 지역에서 잘 조직되어 있고, 지방정치를 잘하는 곳의 지역구 후보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도시에서 정당이 강한 존재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인 도시화의 영향도 있고, 대도시는 사회적 변화의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몇 년 안에 다른 지역의 농촌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문화,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치적 태도가 그렇다. 도시인들의 정치와 개별 정당에 태도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전국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당에게는 대도시 청소년 및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사회적 이해의 집약« 측면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여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정당은 다수의 시군에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 단위 활동 방식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1.  여러 행위자 간 경쟁: 시군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당과 경쟁하는 행위자가 전국 단위보다 현저히 많다. 정당과 경쟁하는 행위자는 시민사회와 단체의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문제를 잘 아는 시민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당 지역정치인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해당 지방행정 공무원도 있다. 이들은 중앙부처의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크게 인식되며, 시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때로는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중앙기관에 비해 훨씬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은 경쟁자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된다. 

2.  더 많은 주민직접참여: 여러 나라에서 이미 최근 몇년간 주민직접참여가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더 그렇다. 그러나 민주적 참여권리의 확대는 정당이 더 이상 지역 이해의 주요 중개자이자 대변자로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정당에게는 문제다. 특히 소규모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해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당의 지역 당원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소통의 다른 형태: 시민과 가깝기 때문에 훨씬 개인적인 형태의 소통이 필요하다. 물론 오늘날 정당의 시군 지역조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이 다루고 있는 문제와 입장을 전달하고, 당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행사에 초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의 존재감과 시민에 대한 개인적 접근이 중요하다. 지방정치인은 지역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그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역 클럽과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사회적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정치적 영역을 건드릴 수 있다. 스포츠클럽이나 문화단체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그리고 »전정치적(vorpolitisch) 공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시민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갖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방정치인이 우리들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방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통도구는 지역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공동체에 녹아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지도와 신뢰를 가져다 준다.

4.  정치적 갈등의 다른 형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구별되는 것은 지방정치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중앙정치에서 다루는 »큰« 문제와 다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일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스타일 역시 중앙정치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소위 온건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치인은 정치적 분쟁이 개인적인 대결로 첨예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방에서의 정치적 분쟁은 »큰«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비해 보다 빠르게 개인적인 차원을 건드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시민들은 경험상 정치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개인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점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정치적 대표 기관이나 공식적 절차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감소: 오늘날 많은 시민들은 지방 이니셔티브에 기꺼이 협력하며, 특정 관심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불만을 주민총회(Bürgerversammlung)에서 제기하거나 지방 관련 사안에 대해 재빠르게 온라인 의견을 남기곤 하지만, 적지 않은 곳에서 정치적 대표 기관이나 공식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읍면동 의회나 시군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고, 행정 자료를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수고스러울 뿐 아니라, 그 수고가 제대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 결과 다수의 정당은 선거 시 (능력 있는) 후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당에 매력을 덜 느끼게 된다. 시민이 각종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에게 도전과제가 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정당은 다음과 같은 정당 조직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  당의 지역 조직이 약하고 당직자는 몇명 안되거나 아예 없다. 

◆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당재정에서 당 지방조직에 대한 지원이 없다.

◆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  책임성(Rechenschaftspflicht)과 정당엘리트와 당의 기반 사이의 협의프로세스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방의 정당조직은 종종 과두제적 의사결정과정이나 개인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적 불명확성, 정치적 대안에 대한 제한된 당내 토론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정실주의-네트워크와 파벌주의(Fraktionalismus)는 당원 간의 갈등과 경우에 따라 지방 정당의 분당을 야기시킬 수 있다. 게다가 당의 지역조직은 대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능력이 후원금이나 기타 지원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권정치(Moneypolitics)«, 즉 지방정치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그 개인이나 기업이 »고마움«에 보답을 하는 식의 정치는 지방정치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중앙정치 단위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해와 훨씬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의 정당은 부족한 당원 수로 충분한 수의 선출직 후보, 특히 역량 있는 후보를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이러한 정당은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 무소속 후보와 선거명부와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은 특히 지방정치에서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량 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적어도 유럽 대부분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국 단위 정당이 여전히 지방정치를 지배하기는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전국단위 정당과 연관이 없는 지방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Rahat/Kenig 2015, 73 이하.). 한편으로는 정당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진 것이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및 초국가적 정치에 대한 거대담론(Unüberschaubarkeit)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으로서 나타나는 »지방주의«나 지역주의의 강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정치적 참여에 대한 많은 시민의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당은 개별적이고 사적인 이해나 후견주의적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다. 또한 무소속 및 독립 명부는 수명이 대부분 매우 짧아서 시군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상급 행정단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당을 통한 네트워크가 없어 상급단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지방정치 내 정당의 홍보활동

정당에게 있어 홍보활동(public relations)은 정당의 조직피라미드 모든 층위에서 정당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이다. 홍보활동은 단순한 선전, 즉 자신의 업적을 인상깊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고 자기 확신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특히 이러한 홍보활동을 하는 주체(예: 정당)와 목표집단(예: 지역의 시민)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정치적 단위에서처럼 지방정치에서도 홍보활동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  정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정당의 입장을 소개한다.

◆  시민이 대안을 발견하고 정당이 왜 특정 정치적 결정이나 프로젝트를 주장하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선거나 기타 계기 때 시민의 선택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  정당이 특정 주제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이해를 대변한다. 사회적 이해를 다루는 것과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토대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한다. 

◆  정치적 맞수들과 대결한다. 더 나은 강령과 더 역량 있는 인물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지역에서의 성공하고 수용되는 데 있어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 때 다음의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Märtin 2009, 16):

 

◆  관심 유발하기

◆  수용성 높이기

◆  인지도 높이기

◆   방향성 제시하기

◆  태도 변화시키기

◆  지지 끌어내기

◆   장기적인 관계 형성하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정당과 당원은 무제한으로 다양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다. 언론보도, 포스터, 팸플릿, 자체 지방신문의 발행, 지역당원과 관심을 갖는 시민에게 뉴스레터 발송, 메일링 활동, 공고, 직접적인 방문(canvassing),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계속해서 활용되어야 하는 방법은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다.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정당은 지방의 홍보활동을 목표에 부합하게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이익집단을 위한 특정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다르게 »포장해«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작거나 활동적인 당원의 수가 적은 당 지역조직은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발송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뒤쪽(▶8장)에서는 정당의 지방 홍보활동에도 중요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지방의회 내 정당

지방에서 정당에 대한 평판은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 당이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요직을 차지한 경우 이 인사의 행정 직책, 개인의 태도, 시민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정당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 밖에도 시군의회 내 원내대표의 활동도 당에 대한 시민인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시군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자기 권한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지방의회는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업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시장, 기타 공직자, 행정을 통제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담당하는 임무와 결정권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 임무와 결정권한보다 작지만, 시민의 진정한 대변기관이다. 지방의회의 정당성은 국회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가 4년 혹은 5년마다 시행된다.

 

지방의회가 자기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개 지방의회 의원에게 몇몇 특별한 권리가 보장된다. 우선 의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발언권, 개별 사안에 대해 단독으로 혹은 집단으로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안권과 같은 의회기능과 관련된 권리를 누린다. 의원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 물론 의원은 시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나 선거(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이 지방의회에서 선출됨)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중요한 인사결정 시 투표권도 갖는다.

 

그 밖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 행정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행정부가 인지하게 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권한을 갖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러한 정보권 외에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분쟁, 부동산 거래, 공공조달을 위한 공고 등과 관련해 지역 행정의 특정 문서를 열람할 권한도 갖는다. 이러한 문서열람권의 행사는 많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열람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이러한 짧은 요약만으로도 의원이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후보공천 과정에서부터, 가능한 한 넓은 스펙트럼의 지식과 경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당의 후보로 공천이 되어서 선거 후 선출된 대표로서 의회에서 자신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원의 지속적인 재교육은 지방 정당업무의 주요 요소이어야 한다. 이 때 앞서 언급한 같은 정당 지방정치인의 당내 결사체 형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외 사실상 강요되고 있는 지속적 재교육에 대해 요구는 추가적인 부담이다. 특히 의원직이 명예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사무실과 보좌관 등의 지원을 받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브라질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지방의 정실주의 네트워크가 등장하였고, 선출된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 활동을 무보수 명예직의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후보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추구보다 자신의 수입 보장이 더 큰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합적인 사안을 다루며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생활조건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도시 의회의 경우에만, 지방의회 의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의원직을 주업으로 삼거나 의원직에 거의 전념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이때 지방의원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의원직 활동에 많은 시간 할애가 요구되기 때문에 직업의 병행이 상당히 제한된다. 의원이 주로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주와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큰 재정적 손실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회의수당이나 지출경비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대개 사적 이해가 정치활동에 양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지방정치인에게 있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의원직을 다른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의 해지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다른 근무지로의 이전이나 기타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위원회의 회의 참가를 위하여 고용주가 허가하는 업무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당소속 의원은 전국 차원의 의회에서처럼 지방의회 내에서도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의회의 임무 수행 시 의견을 조율하고 임무를 조정하고, 개별 위원회 내에서 다루는 문제와 개별 위원회의 표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섭단체의 내부 질서는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섭단체는 대부분 한 명의 대표와 (회원 수에 따라) 대표단회의로 구성되는데, 일부 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섭단체이 금전적 지원이나 예를 들어 재료비 지원, 직원 보수 제공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적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대도시의 대형 지방의회에서는 개별 교섭단체가 위원회 회의나 본회의를 준비하는 실무단을 구성한다. 의원 외에도 의원직을 맡지 않은 다른 당원과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들도 이러한 실무단 내 협력을 위해 추가적으로 초대되기도 한다. 이는 교섭단체와 정당의 차별화에 기여한다.

 

홍보활동 역시 교섭단체의 임무에 포함된다. 시민은 그들의 의회와 의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정당이나 교섭단체도 의회업무에 관한 정보를 지역 행정기관이나 시장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정당이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프로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에서 시민참여와 정당

지역 내 공동의 삶과 특히 삶의 질은 시군 행정기관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만 달려 있는 아니라, 시민이 공동체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사회와 다양성이 넘치는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을 가진 지역사회의 기반이 된다. 시군, 즉 지방 행정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안 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자발적 모임을 장려하고 시민들과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시민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참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나 도시계획, 경관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회의소집 공고와 계획안이 공개되어야 하며, 관심을 갖는 시민은 열람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 시민을 지방정치 논의에 참여시는 방식으로 자문위원회와 주민총회, 시장이나 지자체 주요 의사결정권자과의 대화 등이 있다. 이는 지방의회 밖에서도 여러 계획에 대해 논의와 계획안 에 대한 찬반 의견의 의견 청취를 가능케 한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토론 참여 기회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정치를 주도하고자 하는 정당은 이러한 시민참여를 의식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의 정치적 행동공간이나 정치적으로 만들어 갈 여지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된다. 분명한 것은 시민포럼이나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가 지방의회의 결정과 의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들만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지역 시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임기가 끝나면 유권자로부터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은 정당이지 개별 시민포럼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아니다. 법적 및 법치주의적 의미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당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의견, 제안, 자극을 다루고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정당의 정치적 어젠다에 수용하기 위해, 즉 시민의 제안을 정책제안으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고전적인 기능인 사회적 이해의 집약 기능이다. 여기서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제안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안이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는 작은 집단이나 개인의 특수한 이해만을 대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당은 시민참여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해서는 안 되고, 참여친화적으로 시민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먼저 정당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포맷 중 일부를 정리하여 이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당은 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에 의원이나 당원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초기단계부터 지역 시민이 논쟁에 참여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치 내 시민참여의 형태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의 지방의회 위원회 참여: 지방의회 위원회들의 임무를 지원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시민의 전문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명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이들은 투표권 없이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민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제안으로 초빙되는데, 이로써 정당은 의견다원주의를 보장하고 일방적인 이해가 대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민발안 그리고 주민투표: 특정 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정 수의 시민이 발안을 할 경우, 일종의 »주민투표«를 시행해 기존 조치를 뒤집거나 새로운 조치가 관철한다. 이러한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며 지방의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가 단위의 국민투표 시행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포퓰리스트가 이 제도를 남용할 잠재성도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주민발안에 대해서는 오늘날 거의 논란이 없다.

주민제안: 직접민주주의의 또 다른 도구로서 주민제안은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규정된 최소 인원의 시민이 지지할 경우, 지역의회가 특정 사안을 공개적 회의에서 다루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때 시군 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정 인구집단이나 당사자집단에게 지방자치단체의회(Gemeinderat)나 행정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이는 기회를 준다.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예를 들어 청년, 노인, 외국인, 장애인 자문 위원회 등이 있다. 이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로 선출되거나 지방의회에서 선출된다. 자문 위원회의 구성, 역량, 조직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외국인 자문위원회: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약 50년 전부터 일명 외국인자문위원회 혹은 이민 및 통합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구로서 주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이 지방의 자치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선거권: 시민참여의 특수한 형태로 외국인을 위한 지방선거권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 이래 모든 유럽연합 시민에게 어떤 회원국에 거주하든 주거주지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지방선거 시 투표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 공직자로 선출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자치: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학교, 병원, 스포츠 및 여가 시설, 극장 및 기타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시설의 운영은 단체나 기타 조직에 위임되며, 지방 행정기관은 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만 한다. 

자조조직: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많은 영역에는 특정 상황(예: 건강문제, 마약중독, 장애나 실업)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을 돕거나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한(예: 스포츠나 문화 단체) 단체와 자발적 참여조직이 있다.

디지털 참여: 디지털 참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툴과 방식이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선거는 지금까지 에스토니아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만 가능했지만, 디지털 시민설문조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 위원회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토론되는 주제에 관한 디지털 시민설문조사가 점점 많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의 경우,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특정 유휴지와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시 시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설문조사가 절대로 시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잘 조직된 소수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로 정당이 이런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정당의 행동여지를 제약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히 정당의 정치적 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방식의 참여 형태나 포맷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형태와 포맷을 통해 오늘날에는 모든 연령집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접근해야 한다.

 

정당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청년이 정당의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도록 청년을 모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년은 자신들의 생활환경 만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에서 함께하고자 한다. 청년은 정당이 정치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을 고무시키기 위한 정당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치보다 더 적합한 정치영역은 없다. 청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지방정치에서 배울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청년은 기초자치단체 내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적인 공간에서 능동적으로 요구와 이해를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청년이 지방정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지방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개별 도시와 지역이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이나 일명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Rau 2017).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정당은 이러한 시도를 따르고, 청년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정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당들에게는 이 외에도 청년들을 정치에 직접적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줄 또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지방선거 때 청년들을 한 선거구의 후보로 공천하거나 이들에게 후보명부의 유망한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정당들은 이를 통해 정당의 후진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정치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정당구조가 경직될 위험과 정당이 명사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방지된다. 정당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관직과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내적으로는 활기차지고, 외적으로는 특히 젊은 유권자층에게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시민참여의 한계

»협의 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도 지칭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정당이 이를 장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기존의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의 방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방정치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존재하지만, 지방의회의 선출된 의원만이 일반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갖추었다. 시군 의회 내 의석의 분포는 최소한 해당 임기 동안 시민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한다. 의원이나 지방행정기관이 특정 권한을 다른 시민포럼에 양도하더라도 결국 시민에 대한 책임은 의원이나 지방행정기관에게 있으며, 이들은 해당 임기 동안 내려지는 모든 정치적 결정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인정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모든 시민참여의 방식이 시민에게 지방정치의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더 큰 의견제시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참여 예산제«가 한 예이다. 이 아이디어는 브라질의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에 의해 탄생했거나 적어도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자당은 1980년대에 노동자당이 집권하고 있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참여 예산제«를 도입했다. 그 후로 많은 나라가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오늘날에는 »참여 예산제«가 가장 많이 토의되는 참여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시민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직접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프르투 알레그레에서부터 이러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정당의 마케팅에는 유용하지만, 지방의 예산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방식으로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유는 첫째, 시군의 예산에 대해 자문하는 시민포럼이 지방정부, 특히 의회제 전통 속에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전체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결코 모든 시민이 예산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심을 갖는 그룹만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해와 선호를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셋째, 지방 단위든 전국 단위든 정부의 모든 예산계획 상 사실상 재정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법적 기준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참여 예산제«를 통한 논의는 실질적인 예산규모의 매우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토론에 참여한 그룹은 이 작은 부분의 이용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다. 이로써 참여예산제는 일차적으로 지방의 후견주의 정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당은 이 제도의 도입 덕에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지방정치 프로젝트는 2001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중앙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의 능력은 중앙권력의 쟁취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기타 측면에 대해서는 이후 단원 (▶7장. »정당과 사회«)에서 다뤄진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굿 거버넌스 원칙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정당이 수용되는 정도는 정당이 보여주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임무수행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 장을 마무리하면서 »굿 거버넌스의 12가지 원칙«을 인용하겠다. 이는 4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평의회(Europarat)가 몇 년 전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출처: Council of Europe [o. J.]). 정당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운영뿐 아니라 당원, 의원, 공직후보의 정치교육과 트레이닝 시에도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굿 거버넌스의 12가지 원칙

원칙 1: 참여, 대표, 선거의 공정한 시행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국제적 표준과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그 어떤 부정 없이 실시된다. 공적 사안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고, 시민은 명확하게 정의된 방식으로 지방의 공공 생활에 관여한다. 시민의 참여는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다. 다양하고 정당한 이해를 중재하고 무엇이 사회 전체를 위해 최선인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 시도가 항시 이루어진다.

 

원칙 2: 대응성

목표, 규칙, 구조, 절차가 시민의 정당한 기대와 필요에 맞춰져 있다.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문의와 항의에 대해 적절한 기간 내에 답변이 제공된다.

 

원칙 3: 효율성과 실효성

결과가 합의된 목표에 부합한다. 이용 가능한 재원이 최선의 방식으로 이용된다. 성과관리시스템과 감사가 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시킨다.

 

원칙 4: 공개성과 투명성

결정은 규칙과 규정에 부합하게 내려지고 시행된다. 대중은 지방관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켜보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원칙 5: 법치주의

지방의 관청은 법과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규칙과 규정이 준수되고 중립적으로 관철된다.

 

원칙 6: 윤리적 태도

공익이 개인의 이해보다 우선한다.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고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이 존재한다. 이해갈등이 적시에 보고되며, 당사자들은 관련 결정의 참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원칙 7: 역량과 능력

공직자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동기를 갖는다.

 

원칙 8: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새롭고 효율적인 솔루션이 모색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이 이용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험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의지가 있다.

 

원칙 9: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방향 설정

미래 세대의 요구이 현재의 정책에서 고려되고 그것이 생태학적, 구조적,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인 것이든 간에 문제와 긴장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미래계획 시 기초자치단체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

 

원칙 10: 건전한 예산운영

공적 예산운영의 원칙이 준수된다. 공공요금은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뤄진다.

 

원칙 11: 인권,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결속

지방관청의 영향권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실현되며,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든 그에 맞선다. 문화적 다양성이 자산으로 간주되며, 모두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느끼고 배제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사회적 결속과 소외된 지역의 통합이 장려된다. 근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유지된다. 특히 가장 소외된 시민집단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칙 12: 책임성

집단이든 개인이든 모든 결정권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결정에 대해서는 보고와 설명을 하고 제재가 취해질 수 있다.행정 내 폐해와 지방관청의 시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이 알고 있는 정당은 지방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들 정당은 기초자치단체에 진출해 활동하는가?

◆  지방 대의기관에 정당의 청년 당원(30세 이하)도 대표되는가?

◆  정당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종류의 홍보활동을 하는가?

◆  정당은 당원을 정치적 업무에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  정당은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의 접촉을 모색하는가?

◆  시민은 지방정치의 결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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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재정

 

민주주의는 비용이 든다. 정당이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지식을 획득하고, 강령을 수립하고 알리며, 견고한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당원과 소통하며, 무엇보다 선거운동을 치르며,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정당은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특정 인물이나 기업, 이익집단, 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는 규모가 작은 정당이나 앞에서 다룬 소유주에 의존하는 기업가정당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다수의 당원이 실제로 당비를 납부하는 유럽에서도 당비만으로는 당무와 정당 조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 규모가 크고, 당원이 많고, 정치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정당의 평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시킬 수도 있다. 선거운동 자금조달을 위한 실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 외에도 마약조직이 당과 정치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후견주의 네트워크가 정당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조직이 정당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정당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 및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후견주의와 부패, 범죄조직이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조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그 법적 틀, 불법적 원천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방지나 제한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도전 과제이며, 정당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대해 함께 결정하므로 이는 정당 스스로의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당은 해당 국가에서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규정하고, 실행 및 통제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한다.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많은 스캔들과 부패사건이 보여주듯이 이 일이 잘 안되거나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물론 어디에서나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제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정당이 어떠한 태도로 당의 재정을 운영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재원을 분배하고, 민간 후원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며, 무엇보다 투명성과 통제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정치자금조달에 관한 규정 위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의 정치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은 미비한 법률이나 당의 의지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당이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곳에서는 당과 의회가 정치자금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 언론이 쉽게 스캔들을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적 의견이 표출되면서 스캔들화가 더 잘된다. 물론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은 그 나라의 평균임금 보다 더 많이 번다. 그들이 져야 하는 책임을 고려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재정 문제에 관한 토론 때마다 정치인의 고소득이 스캔들화 된다면 이는 정치와 정당의 재정에 관한 공적 토론을 저해하며, 결국 정치와 정당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의 대안적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대개 이러한 방법은 불법적인 것이라 결국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 시 당과 일정 거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위원회에 양도하면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자기문제<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고 정당화되기 어렵기 마련이다.

 


표 13: 유럽 정당의 수입원 (출처: van Biezen/Kopecký 20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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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금조달의 도전과제

정당은 당의 조직과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제와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IDEA 2014; van Biezen/Kopecký 2017).

 

높은 선거운동 비용

지난 몇 년 사이 어디에서나 선거운동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의 전문화로 인한 결과로 당과 후보가 여론조사와 정치컨설팅, 언론홍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미국 2020년 대선과 상하원 선거 캠페인 총 비용은 거의 140억 달러에 달했다. 2016년 선거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되는 규모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개별 후보보다 정당이 전면에 나서는 의회제 선거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서유럽의 의회제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 정당이 통상 지출하는 전체 비용 대비 선거운동 비용이 현저히 높아졌다. 높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당과 후보는 다양한 곳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과 후보는 대규모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후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높인다.

 

당비를 통한 재정조달 부족

과거에는 적어도 유럽에서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가 정당의 중요한 재정적 수입원이었지만, 정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당원의 의지가 약화되었다. 비유럽 지역에서는 당비가 당의 주수입원 역할을 한 적이 없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액의 당비조차 당원 개개인에게는 큰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비에 대한 포기는 정당 인식의 왜곡에서부터 심하게는 자기기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예를 들어 정당이 상당히 많은 수의 당원을 두고 있지만, 대다수의 당원은 당 재정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많은 수의 당원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입증할 수 없는 대중적 지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 자랑거리를 대부분의 정당 스스로도 믿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이 당내 선거나 의결 시 당비납부 당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도 잘 드러난다. 당비를 통한 재정조달이 안되면 정당은 기업 후원금이나 기타 이익집단, 공적 자금, 불법 자금(또는 몇몇 나라의 경우 당대표나 후보 개인의 자금)에 의존하게 된다.

 

경제와 정치의 의존성

어디에서나 사기업은 정치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나 세금 관련 제반조건, 규제, 특정 기술이나 경제분야에 대한 지원, 각종 건설프로젝트 등에 관한 결정과 관련해 정치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기업은 정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지원은 드물지 않게 기업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과 정당 강령과의 일치에 근거한다. 일부 기업은 원내 진출한 모든 주요 정당을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지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에 보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비판할 것이 없다. 물론 특정 정당에 대한 개인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개별 지원이 법규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유한 사업가가 후원금과 기타 지원을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게 되면 문제다. 

 

재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모든 정당은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이 어느 정도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배타적이고 엄격하게 시행되는 국고지원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기회의 균등을 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은 선거결과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당이 더 많은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후원금 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정당은 계속해서 특혜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후원금 제공이 규정에 따라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자원의 남용

공직자와 집권당은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혜와 권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득이란 재정적 이득이나 기타 물질적 이득 외에도, 예컨대 미디어 상에서의 더 큰 존재감이나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 같은 형태의 이득일 수 있다. 이러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명백한 경쟁의 우위가 발생하게 된다. 집권당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자원도 남용하면, 예컨대 근무시간 중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투입하거나 업무용 차량이나 공간, 전화 등을 당과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특히 공공 재정으로 지원을 받는 국영 및 민영 방송사에 정당 편향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문제다. 멕시코와 몇몇 나라에는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이 지출하는 온갖 종류의 »공익광고« 덕에 연명하는 방송과 출판 매체가 여럿 있다. 당연히 반대급부로 친정부적 보도가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 자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정치적 다원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내 정당이 배분하는 직책을 부여 받은 사람이 자기 소득 일부를 정당에 기부하도록 강요 받는 경우 역시 적어도 공공 자원의 간접적 남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원의 세비를 일부를 당비로 내는 관행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의 자금조달의 주요 방식이기도 하다. 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이 자기 이득이나 야당박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정당 국고지원시 야당 지원을 막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규정의 미실행

정당재정과 관련해 비교적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도 남용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부분적으로는 정당과 후보의 재정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위임권한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통제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유럽에는 정치적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 대게 의회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지출한 재원에 대해 다양한 정당의 상호 통제가 보장되며, 정당은 경쟁자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한다. 반면, 공적 위탁 의뢰 시 커미션 챙기기나 과다 청구, 유령회사 고용 등의 직권남용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은 문제다. 사법적 소추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지만 발각이 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바로 이것이 문제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처벌 받지 않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에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규정은 야당에게만 적용된다. 민주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이 내려지지만, 처벌이 범행 및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다.

 

 

정당과 정치인의 자율규제

정당이 올바른 태도와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을 갖지 못하면, 국가 규정이 있더라도 효과가 없다. 재정지원 결정을 정당 스스로 하게 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정당은 이득을 취하는 반면 투명성과 정확성은 희생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정당 스스로뿐 아니라 사법, 언론, 시민사회가 정당재정에 대한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수입원과 후원자가 명시된 연간 재정보고를 공개는 최소 조건이다.

 


정당의 합법적 수입

◆  당비는 가장 논란이 적은 수입원이다. 당비는 당원들이 정당에 대해 느끼는 연대감의 표현이다. 

◆  선거 비용의 보전. 널리 통용되는 정당 국고보조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 받는다.

◆  당소속 의원 및 기타 공직자의 정기 기여금. 정당 덕에 의원직이나 공직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 당비 외에 정당에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한다.

◆  자산 및 이벤트 수입. 일부 정당은 기업(예컨대 당문헌 보급과 당기관지 인쇄를 위한 출판사)을 운영하거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활동과 정당의 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  후원금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가장 많은 정당의 정치자금조달 방법이다. 특히 대형 정당은 정당 수입 중 후원금 비중이 크다. 후원금을 받는 정당은 거액 후원자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대출금이 일부 정당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채는 큰 문제가 된다. 정당은 신용기관에 대한 채무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당재정의 국제적 추세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부패와 권력오용의 문제가 더 이슈화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발전의 결과이자 성과이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정당의 자금조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고, 그 전에는 없던 나라에서도 선거비용조달의 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새 규정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한 정당 국고지원이다. 전 세계 2/3의 나라가 정당에 직접적으로 국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당원 기여금을 보충하고, 자금조달에 있어 어느 정도 정당 간 균형을 이룬다. 이 규정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축이고 체제가 작동하려면 당에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의 국고지원 액수나 규모가 여전히 당의 필요 재정을 어느 정도라도 채워주기에도 역부족이다. 비록 공적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동일한 경쟁조건을 마련한다는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후원금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매우 제한된 가난한 나라는 정당에 적은 액수만 지원할 수 있다. 페루같은 경우 정부의 전반적인 예산상황이 어려워 정당에 대한 공적 지원이 거부되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의 뚜렷한 전통과 경험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는 현재까지 경제력이 좋고 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인 일본과 한국, 타이완 정도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후원금과 지출 관련해 다수의 위법행위가 아직도 종종 발각되곤 한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태국 등에는 국가 정당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원금의 규모가 정당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비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Ufen 2015). 남아시아의 빈곤한 국가에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가 없다.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에서는 정당이 기업과 개인 후원자에 주로 의존하고, 당원의 기여수준은 매우 낮다(IDEA 2007, 101 이하). 반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도 정당이 국고와 민간에서 동시에 조달하는 혼합형 정치자금조달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정당의 일방적 국고 종속은 정당에게도 문제지만 정치 경쟁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혼합 형태가 권장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기성 정당이 선거에서 지고 국가의 지원이 줄어든다 해도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독립성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일부 나라에는 정당이 국고 지원에 상당한 수준으로 종속되어가는 등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럽 정당은 정당의 총수입 중 평균 2/3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80%를 넘어가기도 한다(van Biezen/Kpüecký 2017). 이때 국고지원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조직 구축에 쓰이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당원 확보를 위한 홍보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고지원이 정당을 안주하게 만들고 조직의 발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은 입증실패가 확인된다.(Katz/Mair 1995). 

 

국가 지원은 선거에서의 패배를 방지해주지는 않으며, 따라서 일부 정당의 경험처럼 선거결과 연동되는 국고 지원 방식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수입 손실을 막지는 못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정당은 확보한 재정을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을 제한함으로써 국고와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흥미로운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정당은 국고지원이 당 자체 수입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혼합 자금조달의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국고지원 총액과 민간 후원 총액을 제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수입과 지출, 선거비용 전체를 적절한 수준 내로 통제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정당지원을 고정된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수요는 다양한 요소, 특히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구조 및 해당 국가의 다양한 상황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선거에 참여해 일정 수준 득표한 정당에게만 공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의 규모는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면 된다. 또한 지원 시 지출 근거와 지출 입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선거운동이나 당대회, 당내 선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이 규정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당이 지원금 사용처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국고지원금을 이용해 당내 경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정당지원의 의의에 맞지 않지만 유럽국가 중 국고지원 많은 곳에서 자주 목격된다.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권고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는 정당재정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연구를 실시하고 다수의 자료를 발간하였는데, 웹사이트 통해 확인할 수 있다(www.idea.int).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IDEA)는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자금조달 관련 규정 시 주의해야 할 일련의 권고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권고사항을 일반화하고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IDEA 2014):

 

1. 정당의 자금조달 관련 규정은 민주주의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규정과 절차는 (선거제도의 개혁 시와 마찬가지로) 항시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정당지원 시 특히 정당의 역할과 시민이 당을 어떻게 보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단순한 규정 범위의 확대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규정 위반 시 정당에 제재를 가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법적인 틀은 수용 가능한 정당 자금조달의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정당재정에 대한 통제만 규정하고 다른 영역에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당의 자금조달은 제 기능을 다 하는 공공 회계통제 제도의 확대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당원이 자당의 자금조달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당이 민간 후원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정당 국고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 재원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분배될 경우, 민간 후원금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해주며 이를 통한 동일한 경쟁조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 재원은 투명성을 높이기도 하고 정당에 여성 후보에 투자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이 공공 재원에 대한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의존에 대하여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

 

4. 재정 지원금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서 정당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공공미디어를 통한 평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민간 언론사를 통해 무상 방송시간의 형태로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방법은 특히 국가가 정당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평등한 선거홍보에 기여한다.

 

5. 선거 비용은 어디에서나 제한이 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실시되고, 위반 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독립적인 선거법원은 정당의 선거비용을 검토하는데, 불법적 자금조달을 확인한 후 다수의 상하원의원과 주지사직을 박탈시켰다. 무제한적 지출과 고비용 선거운동은 정당이 거액 후원자와 불법적 후원에 취약하게 만들며 정당 독립성과 평등한 선거운동을 위협한다. 기업후원금 역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조달 수주에 도전하거나 수주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당 후원금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정당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은 정당지원의 특별한 방식이다. 유럽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유럽-정당 역시 관련 규정이 자국 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7. 국가의 공동 자금조달은 당내 태도 관련 조건과 연계되어야 한다. 재정 공개나 기한 내 재정 보고서의 제출 같은 행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관련 특정 규칙 준수나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8.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당재정에 관한 초당적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최소한 정당재정이 투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당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며, 한 국가 안에서는 모든 정당에게 정보에 관한 동일한 표준이 적용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강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거액 후원자는 공개해야 한다. 보고 및 공개 기준을 정해 소액 후원자의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다.

 

9. 양성평등은 정당 자금조달 시에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거비용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여성의 선출직 입후보를 지원해야 한다. 

 

10.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당의 적절한 자금조달이 선거운동의 질을 포함하여 민주적 절차가 제 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이나 의원의 세비에 관한 보도는 이 원칙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정당의 자금조달 방식이나 의원 세비 관련 결정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선거비용조달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 자금조달에 대한 일괄적 비판은, 정당의 기능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항상 부합하는 비판인 것은 아니다. 

 

정당의 후원금 모금

정당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은 정당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모든 정당의 주요 임무이므로 당내 구조와 임무분배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시군의 당 지방조직도 마찬가지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재정담당자는 간결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정담당자는 재원 조달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시도 및 시군 재정담당자과 조율해야 한다. 정당구조의 모든 단위에서 재정에 대한 책임자(재정담당자)를 두어 재원 확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당원 확보와 마찬가지로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도 개인적인 접촉이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임이 입증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정당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유념하고 새로운 경향을 인지해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늦어도 2008년 이래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선거비용 마이크로펀딩(microfunding)이 인기다.

 


정당 마이크로펀딩을 위한 지침

1. 후원이 왜 중요한지, 후원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캠페인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후원자는 후원금 모금캠페인의 성공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2. 가능한 모든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잠재적 후원자들이 보다 쉽게 후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즉,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체크(EC)카드, 계좌이체, 페이팔 등을 이용한 결제).

3. 전통적인 후원서식 역시 다운로드하고 인쇄 가능하게 준비하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간편하게 공유하고 수기로 작성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후원자들이 후원금 납부 후 결제플랫폼을 통해 (금액 명시 없이) 자신의 후원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공유하기 버튼(share-buttons)«).

5. 인플루언서와 동료집단(peers)을 소셜미디어의 후원금 모금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모금을 위한 홍보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6. 결제플랫폼 상에서 매우 낮은 금액에서부터 시작해 놓은 금액 사이의 다양한 후원금 선택지를 제안(프레이밍(framing))해야 한다. 만약 평균 20 유로의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면, 그 이하 금액의 후원금 선택지는 적게 그리고 그 이상 금액의 후원금 선택지는 많이 제시해야 한다(예를 들어10 – 20 – 25 – 50 – 100 – 200 – 500 – 1000 유로). 물론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개인후원자의 정당 후원금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의로 정한 금액의 후원금 납부도 가능해야 한다.

7. 후원금의 정기적 납부에서부터 (예컨대 매월 정기 납부) 후원 철회까지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후원금 결제에 앞서 후원자로부터 해당 절차를 이해하였다는 확인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초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정보공개의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8. 생산 및 유통이 간편하고 추가적 재원의 확보를 가능케 해줄 유의미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기획-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9. 선거운동에 관한 법이 허용한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및 기타 다른 플랫폼 상에서의 모금활동과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유로 광고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나라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단지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실현방식은 각 국가의 관련 정당재정 및 데이터보호 관련 법률과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사전에 전문인력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법적 규정들을 준수하며 투명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방의 정당 자금조달 전략

1. 정기적 당비와 후원금 납부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2.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

3.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개발해야 한다.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캠페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느정도 금액이 달성되어야 하는가?

4. 예산수요, 지출을 위한 시간계획 및 수입원을 정의하는 모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후원자와 후원요청의 빈도를 산출한다. 

5. (기업, 농업부분 종사자,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집단 별로 후원자들의 이해를 분류하고 각 그룹을 위한 모금 계획을 수립한다(해당 그룹은 왜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해야 하는가? 그들은 정당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6.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위한 시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캠페인 지원을 위한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정당 관련 자료, 간단한 핸드아웃 또는 당대표의 서한 등).

8. 중요한 구체적 주장에 관하여 공유가 쉬운 설득력 있는 온라인 자료(팟캐스트, 영상, 간결한 테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되어야 한다.

9. 시사적 정보는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해 후원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자체 홈페이지 상에서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례: 독일 정당의 자금조달

독일 정당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 재정지원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이며 따라서 재정의 일부를 당비와 후원금을 통해 스스로 조달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정당재정의 »상당부분«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국가적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당은 적어도 재정의 절반까지는 스스로 조달해야 해야 한다. 자금조달에 관하여서는 정당법이 규정한다(정당법 2020, 제18조 이하). 이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재원이 전년도에 정당이 스스로 조달한 재정 규모를 초월하면 안 된다. 자체 조달 규모가 외부 조달 규모보다 작으면 국가의 재정지원은 자체 조달되는 재정규모로 제한된다.

 

정당이 헌법과 정당법이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당의 연간 수요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 지원 재원은 선거결과나 개인후원금 등을 이용해 정당이 사회 속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였는가에 따라 배분한다.

 

국가로부터 정당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방의회 선거 또는 유럽선거에서 최소한 0.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거나 바로 직전 지방의회선거에서 유효한 정당투표(제2표)의 최소한 1%의 획득해야 한다. 비례 정당명부를 입후보하지 않은 정당은 한 선거구에서 유효한 제1표 중 최소한 10%를 달성한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연방하원 선거 및 유럽선거 그리고 개별 연방주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선거의 모든 표가 합산된다. 4백만 표까지는 표당 1유로의 지원금을, 4백만 표 이상부터는 표당 0.83유로를 지원을 받는다(득표수에 비례).

 

그 밖에도 정당은 매년 당비와 의원 및 공직자 기여금 및 개인의 후원금 형태로 조달한 수입에 대해 1유로 당 45센트의 지원을 받는데, 이때 1인당 연간 최대 3300유로의 당비, 기여금, 후원금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당비, 기여금, 후원금 수입에 비례). 이러한 지원은 정당이 전년도 당비, 기여금 후원금 등의 수입 규모를 결산보고서 상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연간 국가의 재정지원의 총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2019년에는 1억9350십만 유로였다. 정당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개별 정당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비율에 따라 줄어든다.

 

정당은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엄격한 보고의무를 진다. 정당은 독일연방하원 의장에게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사전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당의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연방하원 의장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모든 내용적, 형식적 정확성을 확인한다. 정당의 재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당과 개별 위반사항의 책임자에 대한 부분적으로 무거운 벌금이나 행정적 또는 형사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이 아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무엇인가?

◆  정당의 자금조달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당의 재정 사용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가? 정당재정에 관한 결정에 당원도 참여하는가?

◆  정당의 자금조달은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  정당은 수입, 지출, 재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가?

◆  정당의 자금조달과 선거비용은 누가 통제하는가? 이러한 통제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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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사회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알렉시 토크빌은 근대 최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을 둘러본 후 작성한 보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신생국가의 시민들은 다수의 자유로운 결사체와 조직, 단체 등을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 토크빌은 이것이 최초의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는 살아 있는 시민사회를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과 비교해 미국의 민주주의적 통치체제가 갖는 장점으로 보았다. 토크빌은 근대 최초로,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역할 말이다. 그가 쓴 책은 근대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서로 간주된다(Tocqueville 1985).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이해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든 결사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익단체, 노동조합, 사회운동, 직능단체, 복지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공직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는 구별된다. 또 이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원치적으로 특정 분야나 소수의 분야에 한정되며, 여러 정책영역을 망라하는 집권프로그램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사조직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시민사회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조직, 협회와 단체가 없는 현대 사회와 민주주의 국가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롭고, 활발하고, 다채로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결정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은 작은 그룹 내 소통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폭넓은 대중 속 소통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심지어 소외계층(예를 들어 노숙자)도 자체 결사체를 만들어 대중을 상대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과 요구를 표출한다. 시민사회는 이로써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자기결정력을 키워준다.

 

정당은 시민사회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당이 알아야 하는 사회의 주요 이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사회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그 요구를 정치무대에서 대변하게끔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은 이러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알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민사회 조직 중 일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의 역할을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자신이 정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국가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당

오늘날에는 정당이 국가와 사회 간 »링크(Link)«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과 국가 기관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뜻이다(Poguntke 2000, 23 이하 및 2006).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은 두 개의 영역에 잘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한 사회 내 시민, 결사체와 교류하고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의회, 정부, 관료제에 대표되어야 한다. 정치학에서는 이 두 영역으로 연결되는 정당의 기능을 일컬어 연결(Linkage) 기능이라고 표현한다. 이 기능의 핵심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상호 소통 능력이다.

 

이러한 연결(Linkage)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은 시민, 사회적 결사체와 안정적 소통채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소통채널을 통해서만이 시민, 사회적 결사체의 선호를 알게 되고 그 선호를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당은 접촉과 소통을 위한 채널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이 견고한 연결(Linkage) 구조를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 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이 시민, 사회적 결사체와 연결되는 형태와 방식이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견고한 연결(Linkage) 구조를 통해 정당과 연결된 시민과 시민사회 결사체는 정당과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는 시민에 비해 선거 때 해당 정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훨씬 높아 진다.

 

연결(Linkage)은 두 가지 형태로 수립될 수 있다. 우선 특정 사회적 그룹의 기대나 요구에 대하여 정당이 공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다. 바로 다음 장(▶8장)에서 다룰 정치적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결사체와 조직과의 공식화 또는 준공식화된 관계를 통해 연결(Linkage)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결사체와 조직에는 가령 경제단체, 노동조합, 이익집단, 종교단체를 비롯해, 여성이나 청소년 단체 같은 당내 특별조직,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이슈에 앞장서는 다수의 비정부기구와 사회운동이 있다. 사민당이나 사회당, 공산당 등과 노동조합의 관계나 자유당과 기업가단체의 관계가 이러한 연결(Linkage)의 고전적인 사례다.

 

안정적인 관계는 사회 조직이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며 따라서 정당은 사회의 특정 계층이 어떠한 이해를 추구하며 어떠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찾아내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당은 사회적 결사체와 교류를 통해 그들의 요구와 선호 »패키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정당은 이들 결사체들과 함께 패키지 속 요구와 선호에 관하여 소통하며 그 중 어떤 것을 정치적 공간과 의회 내에서, 또 정부나 관료집단을 상대로 대표할 것인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류는 정당엘리트와 해당 결사체의 엘리트 사이에 이루어진다. 양측 모두 각자의 조직이 협상의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며, 타협 결과를 지지하도록 동원하거나 자제시킨다. 양측 모두 조직의 통합 정도가 높을 수록 동원이 더 쉽게 가능해지는데, 심지어 조직에 대해 최우선적 충성심을 보이다 보니 조직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와 선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직의 일원들까지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이상적인 경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결(Linkage) 덕분에 정당은 정치적 세력범위를 자신의 조직의 경계를 넘어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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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가와 사회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당 (출처: Poguntke 2005, 46)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구체적인 성격은 두 개의 중요한 요인, 바로 각 조직 환경의 특성과 조직 간의 교류의 공식화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여러 조직으로 분열되어 있고 각각 상이한 정당과 공식화된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 노동운동의 조직 중 한 결사체와의 공식화된 관계를 맺어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다. 게다가 좌익 정당과 경제단체의 관계나 반대로 자유당이나 보수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처럼 긴밀한 접촉이 없는 관계라면 양측은 상대가 자신에 대한 조직 내 지지를 동원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은 정치 조직으로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주요 조직과의 안정적 관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당은 비정부기구나 사회운동과 관계를 수립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이러한 조직은 대개 확실한 지도적 엘리트를 갖고 있지도 않고, 대표에게 정당과의 합의를 위한 확실한 위임권을 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비정부기구와 사회운동은 주로 제한된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다. 특히 이러한 운동은 그 운동 지지자들 중 극히 일부만 특정 투표행태를 보이도록 동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정당과 사회적 결사체나 이해대변자 사이의 관계는 몇몇 함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Allern/Verge 2017). 과거에는 특정 정당그룹이 개별 결사체와 특별히 긴밀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회당이나 공산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특히 그러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주요 노동조합이 일종의 단체당원으로서 노동당(Labour Party)과 연계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연결이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남아 있다. 몇몇 정당은 당내 결사체와 특별조직을 통해 특정 사회적 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사민당 및 사회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전히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 강도가 약화되었다. 북유럽과 서유럽의 녹색당은 환경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당 및 보수당은 주로 경제 관련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기업가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지역에서는 개별 정당이 상당한 정치적 무게를 갖고 있는 종교 결사체나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이 종교정당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복음주의교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종교 결사체와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정당은 개별 단체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대변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정당이 앞서 소개하였던 »엘리트« 또는 »후견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다.

 

지방정치에서는 해당 지역의 단체나 결사체와의 교류는 불가피하다. 이때도 정당은 단순히 개별 그룹의 대변인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는 정당의 (선거)정치적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이러한 지역 결사체의 대표들을 당원으로 확보하고 그들을 공직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사회 조직은 그들의 회원과 지지자들의 이해만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직은 정치 제도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로써 정당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러한 이익집단은 원칙적으로 소수의, 주로 특정 분야로 국한되는 이슈와 사안에 집중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시민사회 조직인 경제단체나 노동조합이 특히 그렇다. 경제단체나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결사체는 특수한 조직적, 기능적 특징을 가지며, 국가기관과 언론과 정당 같은 정치체제 내 다른 행위자와 특별한 종류의 관계를 맺는다.

 

정당과 개별 정치인은 이러한 조직의 주요 로비 대상이다. 모두가 정치적 토론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이다. 그러나 개별 결사체는 그들이 가진 자원이나 동원능력, 정치적 결정권자에 대한 보다 용이한 접근성을 이용해, 사회의 일반적 이해가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특정 분야로 국한되는 이해를 관철시키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게 할 위험은 상존한다. 이는 결코 경제단체나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녹색당(Grünen)«은 1980년대 일어난 다양한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에서 생겨난 정당이다. 이 신생 정당은 지방의회에 이어 독일 연방하원에도 입성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정당과 가까운 조직과 단체가 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

 

정치체제 내 사회적 조직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다양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한 정당이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의회 내 의석을 차지한다면, 이 정당은 어떠한 시민사회 조직과 대립해도 될 것인지, 어떤 조직과 손을 잡음으로써 유권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어떠한 이익집단이 정당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지, 정당 대표와 의원들 중 누가 특정 이익집단과 긴밀하게 교류하는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그러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제공받는지 등을 정확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도 정치인의 수입에 대해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결사체의 활동을 위한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엄격하게 충족해야 한다(Lijphart 1999, 171 이하).

 

미국과 독일처럼 결사체가 많은 나라에서는 종종 »협회 권력«이 국가 주권을 위협한다고 우려가 제기된다. 여러 곳에서 개별 단체가 관련 정책분야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다. 이때 대규모 경제단체가 소규모보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독일의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협회가 전통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브라질과 프랑스에는 농업로비단체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는 팜유기업이 강력하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입법과정에서 특정 행위자가 일방적 우위를 점한다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는 곳곳에 도입된 로비활동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사회적 이해를 대표하며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단체가 워싱턴에만 2만개 이상 등록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20만개가 넘는다. 이처럼 단체의 수가 많아지면 개별 로비그룹 간 균형을 이루게 된다.

 

다수의 정책영역에서 이익단체는 정치가 필요로 하는 실무에서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한다. 아주 다양한 이슈에 관련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 바이러스 학자, 의학자와 약학자가 자문을 하고 있다. 그 외 기후위기대응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감시, 복합적인 생산과정과 기술분야의 표준설정 등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정당은 (그리고 정부 역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 안락사나 인간 존재와 관련된 기본적 문제에 관한 법규를 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이슈에 대하여 조직화된 이익단체는 그들의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며, 대부분 이익단체 구성원의 시각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결정권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새로운 입법분야를 탐색하고 결정할 때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여러 입장을 망라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로비

로비(Lobby)는 원래 의회의 현관홀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다. 의회가 탄생한 이래 다양한 이해대표자는 의회 현관홀에서 의원을 만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를 썼다. 이러한 형태의 이해대변을 뜻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비« 또는 »로비활동«이라는 표현이 정착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해대표자를 대게 »로비스트«라고 부른다. 그들은 더 이상 의회의 현관홀에서 활동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기회에 의원을 만난다. 

로비활동은 사적 이해집단의 대표뿐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 역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기 지역에 다리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려는 시장은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을 초대하여 현장에서 해당 지역의 소음실태를 보여주거나 그 프로젝트의 경제성 이해시켜 재정지원을 얻으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로비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며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합법적인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는 두가지 이유에서 시민과 언론의 의심을 산다. 먼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로비를 통해 다양한 이익집단이 행사하는 영향력이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 추측 때문이다. 물론 한 정당이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럴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RNA)가 무기소지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데, 이는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아마존우림 보존에 관심이 없다 보니 농업로비단체가 상당히 자유롭게 숲을 희생시키며 농업용지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로비활동은 종종 부패행위나 정치인에 대한 다른 형태의 뇌물공여와 관련되기도 한다. 고급 식사 대접이나 여행 제공에서부터 기업의 주요 직책 임명권 제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정치인의 이런 수뢰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물질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정치인은 적어도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에게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그 정치인이 특정 사안을 위해 앞장서거나 의회에서 그 사안에 심지어 투표하게끔 하는 행위는 부패행위로 그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다.

로비단체가 때로는 서로 상반된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고 때로는 공통된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다수의 이니셔티브(스스로도 로비단체로 간주될 수 있는)가 정치에 대한 로비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정치인의 행동강령과 정지기간이나 로비활동 등록, 부수입 및 정당후원금의 공개, 전문가그룹의 보정을 요구한다. www.LobbyEurope.org 웹사이트에서 유럽연합 내 다양한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정당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명백하게 인권과 민주적 목표의 관철을 위해 앞장서거나 정치인과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조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는 정당의 임무를 보완해주는 정치적 기능으로, 때로는 이러한 조직과 정당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민사회 단체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부와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이 조직될 때 특히 주목을 받는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다수의 국가, 그리고 나중에는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독재와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아직도 담당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기여하며 정부에 수직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기본권을 옹호함으로써 신생 민주주의의 견고화에 기여한다. 특히 집권자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정당이나 의회는 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시민사회 조직이 보정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tepan 1985; Brancati 2016). 푸틴이나 무가베, 차베스, 에르도안, 오르반 등과 같이 사회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권력자은 시민사회 조직의 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전세계 민주주의의 실태에 관한 다수의 분석은 시민사회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IDEA 2019, Diamond 2019; V-DEM 2020). 최근 독재국가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조직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목격되고 있다. 공개적인 탄압 조치뿐만 아니라 단체 등록이나 세금 부과 시 행정행위나 길들이기를 통한 억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조직은 (특히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의 특권에 대해 검토하며 정치인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제약은 해당 국가의 민주적 질서에 문제가 된다. 시위와 숙련된 소통, 언론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 조직은 특정 주제 있어서, 정치인과 정부가 적어도 개별 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결정을 수정하게 할 정도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Diamond 1994; Fontoura/Hofmeister 2009; Altman 2019).

 

시민사회 조직은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당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정당의 대표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은 일부 조직이 정당을 대체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며 일부 사회학자는 이에 호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대는 드물지 않게 더 많은 직접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결부된다. 무엇보다 일명 »사회 운동«은 시민사회 내 새로운 집단적 행위자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 특정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 자신들을 참여시키면 의사결정과정이 »더 민주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Ibarra 2003, 16).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정당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당파적이거나 비정당형태의 참여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존의 대의제 모델을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Dalton 2000, 23).

 

대안적인 참여의 형태에 관한 대부분의 제안과 요구는 시민사회를 핵심 구성요소로 보는 »심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Gutmann/Thompson 2004; Bächtiger 외 2018 등). 이미 용어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심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시민사회«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당면 이슈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의미한다. (정당을 통한 대표성이 아니라) 사회 속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참여가 촉진되므로 민주주의 원칙이 »재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한다. 일명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의 형태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통합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예찬한다(Schiener 2016). 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민주주의 모델은 직접민주주의처럼 시민들이 가능한 한 많은 문제에 관하여 표결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전문지식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투표권을 소위 전문가에게 양도하고, 이 전문가는 표를 모아서 일정한 가중치를 가지는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를 통해 엄격하게 전문성을 지향하며 전문가의 지식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지방차원에서 이러한 »액체« 민주주의가 시도된 바 있다. 그 밖에도 시민위원회 또는 »시민포럼(citizens juries)«의 소집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있는데, 이때 대게 우연성 원칙에 따라 선발된 소수의 시민들이 특정 지방의 이해나 전국 차원의 이해와 직결된 주제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위원회의 구성원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며 심사숙고하여 제안을 제시하는데, 이 제안은 담당 정치기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여야 한다. 아일랜드에는 이러한 시민참여의 절차가 2018년 개헌 과정에서 낙태권리의 도입을 위하여 적용된 이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1월 마크롱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발된 35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회에 국가의 백신접종 캠페인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다. 같은 달 독일에서도 연방하원이 일명 »시민위원회(Bürgerrat)«를 구성하여, »세계 속 독일의 역할«에 관한 제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더 나아가 쇼이블레 하원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한다(Schäuble 2021).«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위원회는 상당한 정당성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의 다른 포럼과 마찬가지로 시민위원회도 시민의 손에서 결정권을 빼앗아 소위 전문가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엘리트-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보다 시민의 상이한 이해를 실제로 더 잘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모든 »비-전문가« 즉, 모든 »평범한« 시민은 언젠가 그들의 투표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위주의로의 전환이 멀리 있지만은 않게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회 내 모든 다양한 이해가 정치적 의사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의 다양성을 의회에서 대표하며 선거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조직보다 정치적 권력 행사에 대한 훨씬 더 놓은 수준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시민사회 조직은 정당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일반 선거에의 참여는 대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거 참여를 통해서 정당은 자신의 대표성의 수준을 확인시켜준다. 반면 시민위원회와 사회 운동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지지의 정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의 참여권한이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몇몇 나라에서는 사회운동이 스스로 정당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과 기타 국가의 녹색당(Grünen)과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그 사례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인 정당을 대체할 대안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다.

 

시민사회 조직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 과정과 민주주의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시민사회 조직이 있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은 상당 수의 시민이 적어도 특정 이슈나 개별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함을 입증해준다. 이 잠재력은 정당에 의해 아직 너무나 미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시민사회 조직 역시 정당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먼저, 과거 강력했던 단체이 오늘날 약해지고 다수의 회원을 잃거나 분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정당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정작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조직은 활동기간이 짧고 지지자의 활동도 일시적으로만 유지된다. 따라서 시민사회 조직은 정당이 겪는 탈동원(Demobilisierung) 현상을 결코 상쇄하지 못한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이 아는 사회 조직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조직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가? 대표적인 조직은 어느 조직인가?

◆  개별 정당과 특정 사회적 결사체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  어떤 결사체가 정치정당과 특별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그들은 정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시민사회 조직은 정치적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특히 정부를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정당은 개별 사회적 그룹에게 소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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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과 소통

 

경청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몇몇 추가적인 능력도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정당의 근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이해의 집약과 표출«은 다름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이 시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치적 제안으로 가공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경청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다.

 

경청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일 수 있다. 시민좌담회나 당원총회, 위원회 등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동의할 것이다. 시의회의 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이기도 한 (혹은 앞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유권자이기도 한) 시민과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은 시민을 만나고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정치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각종 지방 행사, 축제, 컨퍼런스, 토론, 개업식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막 및 준공식 참석이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리 거창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단출한 대화의 자리다. 한 지역의 소수의 당원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모임은 주로 작은 회의실이나 음식점 별실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임이 정당의 입장에 대해 조율하거나 선거 및 공직 후보를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할 경우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의원은 시민과의 대화시간이나 시민회의를 통해 시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이러한 자리는 의원들이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기보다 항의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시민은 낮에는 정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은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남은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이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 필요한 인내와 뚝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경청과 말하기를 지칭하는 현대적 개념은 »소통«이다. 이는 우리 시대의 키워드이면서 정당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때로는 소통이 »통지«의 의미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소통이란 무언가를 통지하는 것(알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 듣기를 의미한다. 말하기와 경청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당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인지하고 그들에게 정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소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통에 아무리 많은 관심과 재원을 투자해도 모자란다. 정당의 정치적 성공은 정당의 메시지를 목표에 맞춰 정확하게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정당은 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정당의 메시지가 설문조사에만 기반해서도 안 된다. 정당이 자신의 관점이 수용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당의 정당성은 소통 능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시민 대다수의 이데올로기적 연결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덜 중요해지고, 유권자의 변동성이 높아지며, 당 강령이 많은 사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기 때문에 각 당 제안의 수용 및 성공 여부는 그 제안의 소통 방식에 달려 있다. 물론 당 지도자의 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카리스마와 웅변술, 태도, 경험은 선거의 승리에 있어 결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기가 좋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현대적인 형태의 소통을 통한 대대적인 지지가 필요 하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일부 지도자가 자신을 얼마나 영리하게 »마케팅«하는지 대중은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통의 대가였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사실상 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결국 승리한 첫 인물이었다. 그는 2008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일명 마이크로타깃팅(Microtargeting)을 이용하였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방식을 2016년 선거에서 더 발전시켰다. 마이크로타깃팅은 우선 사회학적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집단을 파악한 후, 이들을 정치, 인구구조, 사회, 종교, 인종, 언어 및 기타 기준에 따른 그룹으로 세분화한다. 그 다음 각 소그룹에 맞는 소통전략을 수립하여, 각 소그룹에게 유의미한 선거운동 메시지의 측면만 뽑아 각각의 관심사에 부합하게 재단한다. 각 그룹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의 관심을 깨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그룹은 해당 후보에 투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각 그룹은 그들의 정치적 선호와 기타 기호에 부합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메시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가 이용된다. TV나 라디오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별 그룹에게 훨씬 더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깃그룹 별 맞춤식 소통을 실시하면 소통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통할 때보다 당의 지지자와 잠정적 투표자와는 더 자주 그리고 심도 깊게 소통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미디어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소통

정치 기획에 대한 소통과 지지를 얻기 위한 공개적 홍보는 민주주의 초기부터 정치 지도자와 당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던 바였다. 고대에 대화의 기술, 즉 수사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생겨났다. 수사학은 특히 공개토론, 즉 정치토론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늦어도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년)가 로마공화국에서 뛰어난 화술로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정치 수사학에 관한 중요한 안내서를 쓴 이래, 대중연설의 기술이 정치적 성공을 위한 필수적 능력으로 간주된다.

 

정치적 소통은 다음을 포괄한다: (McNair, Donges/Jarren 2017, 7에서 재인용):

 

»1. 정치인과 다른 정치 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든 형태의 소통. 2. 유권자나 신문 칼럼니스트와 같은 비정치인이 이러한 행위자를 향한 소통. 3. 이 행위자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소통. 즉, 뉴스와 보고, 논설, 다른 형태의 정치에 관한 미디어 토론 등을 포함하는 소통.«

 

압축적으로 그리고 사회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정치적 소통은 »정치적 이해를 산출, 표현 및 표출하고, 정치적 이해를 결정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집약하며, 정치적 결정을 관철하고 정당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도 있다(Donges/Jarren 2017, 8). 위의 두 정의 모두 정치적 소통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소통은 한편으로는 정치, 즉 정치적 토론과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를 통해 내려진 결정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정치적 소통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사회로부터의 피드백 없이 홀로 결정을 내리는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소통이 한편으로는 정치에 제안, 요구, 의견 등의 인풋(inputs)을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웃풋(outputs)을 해석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아웃풋에는 정치 및 입법적 결정(법, 규정, 지침 등의 형태) 외에도 특정 주제에 대한 정당과 정부의 입장표명 등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이 정치적 소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디어는 정치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정당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나라의 정당은 (교회, 노조와 같은 다른 사회적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자체 신문을 발행했는데, 일부는 심지어 당 일간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아직도 당과 연계된 일간지나 주간지가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신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라디오와 함께 TV의 중요성도 점차 커졌고, 당 기관지는 더 이상 TV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 공영방송이 생겨났는데, 공영방송은 형식상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당파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공영방송사와 민간 언론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에서 정부기관이 광고 구매를 통해 언론기관의 호의를 확보하는 멕시코의 예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라디오와 TV뿐 아니라 인쇄매체 분야에도 상당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사경제의 시장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무에는 관심을 덜 두는 민간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의 »상업화«나 »경제화«가 많이 언급된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 매체 역시 자체적인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TV방송사인 폭스(Fox)다. 폭스는 2020년 선거 직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이자 선전도구였다. 언론기업가 중에는 직접 정치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대표적인 예다. 그는 자신의 언론사를 정치적 야망과 자신이 설립한 정당인 전진 이탈리아(Forza Italia)를 위해 사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정치인이 »언론기업가«가 되는데, 예컨대 브라질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정치인이 자기 홍보를 위해 지방 라디오나 지방 TV방송국을 설립하였다.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의 빠른 확산은 미디어 체제뿐 아니라 정치적 소통 역시 장기적으로 뒤흔들었다. 1992년 개인이용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은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대중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매체를, 무엇보다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일명 웹 2.0과 함께 2003년부터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직접 만든 소통에 대한 집중도와 통제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정당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 플랫폼, 그리고 자체 팟캐스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라디오, TV,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능하다. 더 이상 중앙당만 당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지역의 당조직 역시 독자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당원이나 비당원과도 소통할 때 정당의 소통의 영향이 커진다. 이 밖에도 당 소통 방식의 다양성은 여러 당원과 기초에서 중앙까지 의원과 공직자들이 소셜미디어 개인 채널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정당은 소통에 대한 일부 통제력을 다시 상실하기도 하였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목소리가 정당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이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정당은 새로운 소통으로 이득을 본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매체를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소통전략의 수립도 포함된다.

 

정당의 소통전략

정당은 정치적 소통을 위해 미디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팀뿐 아니라 소통전략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소통전략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Jun 2015):

 

유권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하기: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감정적 그리고 이성적 영향을 미치고, 투표결정에도 정당에 유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종합적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정당에 대한 모든 인식과 정당과 관련해 연상되는 것들이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공개 토론에서 정당이 내세우는 이슈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개별 정당은 특정 이슈에 대해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 정당마다 경제정책이나 국내 안전, 사회정책, 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역량이 다르게 인식된다. 유권자가 규정하는 개별 정당의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정책 영역에서 두로 상당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정당은 극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정치적 소통과정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 분야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당은 주로 국내 안전과 대외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자유당은 주로 경제 및 기업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사회당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진보를 촉구할 것이고, 녹색당은 환경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정당이 항상 개별 이슈의 관심 주기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이슈가 갑자기 관심이 늘어나면 그 이슈를 잘 다루고, 그 이슈로 소통하려는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2019년 기후위기대응 이슈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녹색당이 급성장한 것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보건정책이 공적 어젠다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정책분야에서 역량을 증명해 보인 적 없는 녹색당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사그라들었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이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정치적 경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의 억제

정당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이슈가 있다. 그 이슈와 관련해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정당이 특별히 입장을 취하고 싶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컨대 당내 논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 인상이나 방위비 인상에서부터 낙태나 동성결혼과 같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영역의 이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어떤 문제의 경우 그것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당에게 선거전략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대중과 언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를 정치적 어젠다에서 배제시키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두 정당이 2017년 선거전에서 이민이라는 주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이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지 않고, 두 정당이 대변하는 이민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민에 대해 침묵할 수만은 없었다. 결국 이민이라는 주제를 배제시키는 전략은 반이민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후보의 성공적인 미디어 노출 전략

정치적 소통은 예로부터 정당과 당의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중요한 선거운동 도구였다. 정치의 개인화가 강화되면서 인물에 관한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소통의 핵심적인 목표는 정당의 대표 정치인을 정당 간의 경쟁 속에서 유리하게 포지셔닝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호감을 사고 정당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능한 한 좋은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화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특히 정치에 관한 정보의 시각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우선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텍스트와 선전자료에 다수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는 보다 강하게 인물과 이미지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정치인이 정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담은 사진도 전송한다. 따라서 사진의 선택과 노출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당은 이러한 시각화와 개인화를 주의 깊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석의 주도

정치적 논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특정 이슈에 대해 그저 반응만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주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가능한 한 일찍 새로운 이슈의 부상을 인지하고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여타 정당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은 본 장의 초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경청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이슈가 중요해질 것인지 조기에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정당은 일찍이 역량을 구축하고 정치적 경쟁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 지양

상품을 광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경쟁자의 상품을 비방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자신이 내놓은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경쟁 상품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항상 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다양한 상품이 공개적인 무대, 예를 들어 의회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경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경쟁자가 제안하는 경쟁 상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품을 대변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거티브 선전에는 윤리적이고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스페인, 일부 아시아 국가 등에는 네거티브 선전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정치적 경쟁자은 서로를 매우 날카롭게 공격한다. 때로는 개인적인 비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이에 대한 정치적인 제한, 때로는 법적인 제한을 두는 나라도 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정치적 소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소통은 새로운 지지자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 지지자의 의견과 감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의 효과는 오히려 제한적이며, 최악의 경우 정치적 경쟁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이슈와 역량을 부각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과 계기에 부합하는 소통의 형태

모든 이슈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당은 소통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대중의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을 전달하고,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소통을 전략과 전술, 작전 수준에서 분명하게 분류해야 한다.

 

소통전략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은 이슈의 전략적 노출과 자기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고 대내외적 소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미디어 전문가가 필요로 한다. 이때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 밖에도 (최소한 특정 계기가 있을 시) 선거 준비와 운동 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고와 소통, 이벤트 등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와 여론조사기관, 인터넷팀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당 강령을 새로 정하는 중요 전당대회의 준비나 다양한 계기로 치러지는 캠페인 역시 전문적인 미디어지원이 이루어지면, 수신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정당의 언론담당부서는 다양한 매체의 유형(신문, 매거진, TV, 라디오, 인터넷)에 동일한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전보다 중요해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TV는 계속해서 주요미디어로서 기능한다. 중요한 인쇄매체(일간지 및 주간지)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일명 미디어 사이에서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 즉 구체적인 중심 이슈 설정에 있어 이 매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매체는 서로를 주시하고 종종 다른 매체로부터 이슈를 가져온다. 그러면 대중적 논의에서 중심 이슈가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인터넷과 인터넷 상 채널 및 정보서비스가 정치적 정보 측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TV는 광범위한 도달범위와 높은 이용률,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 시각적 전달의 매력도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정치 소통의 주요 매체로 간주된다. 정당과 정치인은 모든 미디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TV에서의 존재감은 미디어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모든 TV 채널에 동일한 방식으로 출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뉴스와 정치 토크쇼의 시청율이 높은 채널에 주목해야 한다. 

 

당내 소통

오늘날 당내 소통은 당원들의 늘어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당원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당원에게 특정 프로세스와 결정에 대한 »자신의(정당의)« 관점에 대하여 소통함으로써 당원이 개별 이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외부로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 지도자는 모든 층위의 당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를 실현할 수많은 기술이 존재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당지도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중요한 정당문서나 짧은 코멘트를 공개할 수 있는 트위터 계정과 기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용한다. 한 정당의 당원만 참여할 수 있고 정당의 대표나 당 지도부의 다른 인사과 특정 이슈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상대화나 영상회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당원은 이를 통해 정보의 우위를 점하게 되며 주요 정치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기회를 얻는다.

 

그 밖에 영상메시지를 이용한 소통도 있는데, 영상메시지는 당내 소통과 대외 소통 모두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어떤 정당과 정치 지도자도 포기할 수 없는 소통 방식이다. 버락 오바마는 이러한 매체 역시 잘 활용한 첫 정치인 중 하나였다. 2008년 그의 첫 선거운동기간과 그 후 대통령 임기 동안 오바마는 그의 달변과 카리스마를 담기에 좋은 수단으로서 영상메시지를 활용하였다(Heigel/Hacker 2010). 전문적인 TV저널리스트에게 맡겨 제작한 영상은 개인 홈페이지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그의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오바마가 사용한 주요 플랫폼인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바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 가지 종류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리 예고된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영상팀이 제작한 영상, 지지자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러한 형태의 소통이 갖는 장점은 오늘날 그 어떤 정치인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앙겔라 메르켈은 당대표로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중요한 이슈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당원에게 전했고, 정부수반으로서 공식 영상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통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은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당원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다. 각 시군 당조직은 당내 소통 방식의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번 당내 소통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 즉 일종의 언론담당자가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상소통 측면에서는 시군 당조직이나, 적어도 시도당 조직에는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의 기반을 이루는 »일반« 당원이 자신의 이웃, 직장동료, 친구, 같은 단체의 회원과 나누는 대화는 정당이 사회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다.

 

정당과 소셜미디어

온라인 기반의 소통 및 참여 가능성의 확대로 정당 소통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대외적 소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소통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미래의 당내 의사 형성과 결정 과정에 대해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소통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새로운 소통 툴의 빠른 발전과 함께 거의 매일 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대형 정당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소통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며 이에 반응하고,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당이 예기치 않게 공격을 받을 때 테스크 포스 역할을 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레드팀(Red Team)을 구축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들은 정당의 일상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충분히 발생 가능한(white swan events) 및 발생 가능성이 낮은(black swan events) 문제에 대해 충분히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비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셜미디어는 정당에게 당의 목표와 소식, 강령을 전달할 기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그룹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저비용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의 접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정당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컨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당원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타깃 수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수집하고 특정 이슈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게시된 내용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고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화와 잘 조정된 민주주의적 담론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기능도 수행한다. 시민은 그들의 바람과 걱정, 문제점 등을 정치인과 직접 공유할 수 있고, 더 이상 정치적 대변인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플랫폼은 열린 창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소셜미디어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친숙한 언어와 포맷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정치의식을 강화시킨다. 젊은 유권자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정당은 이러한 젊은이에게 다가가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요 문제에 관해 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연령대가 높은 타깃 그룹 역시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은 사람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타깃팅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일반적으로 여과된 내용 그리고 때로는 어떤 영향을 받은 내용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할 때 보다 유권자들과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상호작용 플랫폼은 정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맷과 시간,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선정되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략이 견고한 컨셉트를 가지고 있고 정당 내의 역할과 권한의 분담을 통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이 미디어 담당자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규칙을 알아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 지도자의 소통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을 소개한다.

 


표 14: 정치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출처: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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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정치 정보에 있어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날에는 어떤 매체가 정치적 정보와 의견형성을 위해 특히 더 중요한가? 전통적인 매체(신문, 라디오, TV)와 뉴미디어(블로그,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등)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매체는 정당을 공평하게 다루는가? 특정 정당이 개별 매체에 의해 선호되거나 차별을 받는가?

◆  정당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인식되는가? 정당의 소통형태가 시대에 맞는가?

◆  당원이 정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가? 당원은 정당으로부터 이러한 역할에 대한 요청을 받으며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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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와 함께 시작된다. 초대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이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점이 된다. 오늘날 선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선거가 시행되는 곳이 전부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아니다. »선거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 중에는 후보나 정당 간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고, 중대한 정치 및 시민적 자유가 제한되거나 완전히 억압되는 나라가 많다. 또 과도한 기탁금이나 엄청난 수의 지지자 서명제출같이 개인이나 정당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가 민주주의적 특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거 상황을 비롯해 선거가 실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후보 및 정당 간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열린 경쟁을 벌이고, 후보와 강령에 대해 제한 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그 보도에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권자는 아무런 방해 없이 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에게 선거는 권력 쟁취를 가능케 해주는 열쇠다. 선거의 결과가 그 임기 동안 정당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선거는 정당의 강령과 후보에 대한 동의를 확인시켜주며, 정당 지도부에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선거 패배 시 지도부 퇴진을 강제한다. 이는 작은 마을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정당의 선거득표에 연계되어 있고, 공직과 공직자 급여에 대한 접근이 선거에 의해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는 정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재정과 후견주의 및 정실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와 선거운동은 정당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선거와 선거운동은 주의 깊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의 자체적 노력이나 유권자에 의한 수용 여부만은 아니다. 선거제도도 정당의 성적과 정당체제의 형태, 각국 민주주의 작동방식과 안정성 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은 자국의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제도는 주요 사회집단과 정치집단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는 선거제도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두 개의 기본유형으로만 구분되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 두 기본유형에는 수많은 변형들이 존재한다. 또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요소가 혼합된 여러 혼합형 선거제도도 있다.

 

선거와 선거제도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 선출과 정부 구성, 국민의 정치적 입장 대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 의제 도출, 정치 지도부와 정치 제도의 정통성 부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는 일시적인 이벤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동체와 정당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결정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절차다(Nohlen 1986). 선거제도를 구별할 때 표면적으로는 주로 기술적 측면이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선거제도는 매우 큰 정치적 영향을 발휘한다. 선거제도는 예를 들어 정당이 선거 이후 권력을 쟁취할 (혹은 최소한 권력을 공유할) 가능성과 정부 구성 방식 및 형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대변, 의회 내 이해, 사상, 관심사, 정당의 다양성 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의회가 입법과 정통성,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갈등관리 등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주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의 영향력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아주 잘 드러났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48.18%의 득표율을 기록해 도널드 트럼프(46.09%)보다 거의 3백만 표나 더 득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각 연방주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년 총득표수로는 패했지만 선거인단 다수의 지지 덕에 대통령직에 오른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한 선거제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선거과정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데, 득표집계와 의석배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도 포함한다:

 

◆  선거구당 한명이나 복수 또는 전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 선거구 분할 방식. 선거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선거구의 획정(및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  개별 입후보나 정당명부식 입후보, 명부식인 경우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선거구별 명부인지 선거구와 별개의 명부인지 등의 입후보 방식. 

◆  투표방식. 즉,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표를 행사하는 지와 개별 정당명부의 순위 변경하는 등 유권자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 등을 말한다.

◆  어떻게 개별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는지를 결정하는 득표의석할당절차. 이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구분된다. 결정기준(다수득표 또는 비례), 집계단위(단일선거구, 선거구 결합), 나눔수방식 또는 쿼터방식과 이들의 변이형, 경우에 따라 잉여표 및 잔여표 반영, 봉쇄조항 등.

 

또한, 어떤 곳에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한 기타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인종적 혹은 종교적 소수나 여성의 의회 내 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할당규정이 있다.

 

선거제도의 두 개의 주요 기본원리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이다.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에 배정된 1석을 위해 정당별로 한 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소선거구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비례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가 선거에 나서며, 이들은 대부분 정당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때 선거구는 규모가 더 크고 도, 연방주 또는 (하나의 선거구만 존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세르비아처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다.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채택된다. 즉, 선거구마다 하나의 의석만 부여되며, 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후보는 유효표 중 상대다수 또는 절대다수를 확보해야 한다. 가장 명쾌하고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선거구당 하나의 의석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때 행사된 표의 상대적 다수면 충분하다. 이 방식은 »최대 득표자 당선(first-past-the-post)« 방식이라는 영어식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수백 년 전부터 영국에서 시행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및 기타 아프리카 국가, 캐나다, 미국, 카리브해 지역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영국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절차의 변형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절대적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방식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직선제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일부 프랑스어권 국가의 의회선거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결선투표로 인해 두 번의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다수방식보다 조금 더 번거롭다. 멕시코와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선거 때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상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따라서 승리를 한 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2012년 멕시코에서는 승리한 후보의 득표율은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수용되었다면, 이러한 선거 결과가 당선자의 정통성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다수대표제에서 대표성 원칙은 한 후보나 정당이 선거구에서 획득하는 다수를 대표하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 선거제도는 어떤 후보나 어떤 정당이 다수를 획득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이 다수는 정부를 이끌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정부는 유권자의 (다수) 의사를 대변한다. 의회선거에서는 한 정당이 실제로 선거구 중 다수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실현된다. 대통령선거 때는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가 단일 선거구가 된다. 단, 미국에서는 50개의 연방주가 각각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다.

 

특히 의회선거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데, 이를 알아 두어야 한다.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  일부 투표(즉, 유권자)는 전체 표에서 이들이 차지는 비율대로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다. 한 정당이 여러 선거구나 압도적 다수의 선거구에서 다득표하는 경우(그리고 각 선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상대적 다수를 득표하는 경우), 이 정당은 결국 전체 투표의 해당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지지가 부족해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의석을 얻지 못한다. 2019년 영국 하원선거에서 토리(보수당)가 43.6%의 득표율로 56% 의석을 차지한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노동당(Labour Party)은 32%의 득표율로 31%의 의석을 얻었다.

◆  지배적 일당이나 양대 정당에 대한 집중화를 불러온다. 다수대표제가 양당제를 가져온다는 과거 널리 퍼져 있던 인식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당체제의 파편화 현상은 다수대표제를 통해서도 막을 수 없다. 선거구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승리하고 의회의 의석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2000년대 이래 양당제가 약화된 영국의 하원의 구성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의석의 거의 90%가 위에서 급한 양대 정당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의석을 다른 8개 정당이 나눠 가졌다.

◆  다수대표제는 안정적 정부를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양대 정당 중 하나가 정부를 이끌게 되고, 여당에 반대해 새로운 다수파 형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영국의 하원에서 2009년 브렉시트 투표를 둘러싼 몇달 간의 다사다난했던 시기에 나타났다. 보수당 의원들의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다수대표제는 정치적 온건화에 기여한다. 주요 정당은 중도층 유권자를 두고 경쟁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당들의 강령은 중도층 유권자와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영향도 영국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제러미 코빈이 지도하의 노동당(Labour Party)이 취한 급진화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의 후임자는 확실하게 온건화로 방향을 틀었다.

◆  다수대표제는 정권 교체를 촉진한다. 약간의 정당 간 득표 변동이 대규모 의석분포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수대표제는 지역정당을 강화한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회의 파편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대표성의 원칙은 유권자의 뜻(Wählerwille)이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것 즉, 정당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받아 활동하게 된다. 매우 엄격한 비례대표제에서는 모든 표가 의회에 대표된다. 비례제는 대개 각 선거구 별로 제출되는 정당명부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완벽한 비례성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반영되지 못하는 »잔여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학적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목소리에 비례한 의석 분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트의 나눔수방식 또는 최고평균방식은 규모가 큰 정당에게 유리하며 매우 많은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과테말라,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이다.

◆  헤어/니마이어의 쿼터방식은 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에 유리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튀니지, 타이완, 나미비아, 홍콩에서 적용하고 있다. 

◆  생-라그/쉐퍼스의 나눔수방식 역시 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에 유리하지 않으며,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리투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이라크, 뉴질랜드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종의 비례성 보완 장치로 소위 »봉쇄조항(Sperrklausel)«을 활용한다. 일부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봉쇄조항은 의회배정을 위해 최소 득표율을 요구한다(대개 3%에서 5% 사이로 정함). 의회의 극단적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몇몇 나라(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봉쇄조항이 의회 내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봉쇄조항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주요 정당마저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터키에는 최소 10%의 득표율을 요구하고 있다. 온건한 봉쇄조항은 의회의 파편화를 방지하지만, 기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봉쇄조항은 야당을 약화시키고 집권당 권력 유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적 비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여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400명의 의원을 하나의 전국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며, 봉쇄조항도 없어서 단 0.2% 만 득표해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

 

선거결과 제1당에게 일종의 보너스를 적용하는 방식이 그리스나 이탈리아, 산마리노에 존재했거나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스에서는 최다득표 정당에게 50개의 보너스 의석이 배정되며, 이탈리아에서는 선거법개정에 따라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최다득표 정당에 최소 55%의 의석을 보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비례성 원칙에서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고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비례성이 다소 완화되었고 의석 배정을 위한 기준으로 3% 득표기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선거법개정 논의가 끝나지 않고 있고, 2018년 새로운 개혁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거부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매우 다양한 비례대표제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때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정당이 명부를 제시하는데, 유권자가 그 명부를 변경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러시아)

◆  유권자가 개별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될 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인도네시아) 

◆  유권자가 개별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명부 상 순위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최소한의 표를 얻어야 하는 »유연« 명부제 (슬로바키아) 

 

비례대표제 역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불러온다.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  의회 내 다수의 의견과 이해가, 해당 의견과 이해를 추구하는 유권자의 수의 비례하여 대표된다.

◆  실질적인 유권자의 다수와 부합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다수를 방지한다. 

◆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이해를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간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합의된« 다수파 형성을 촉진된다.

◆  새로운 정당이 원내진출 기회를 갖지만 특정 정당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극단적 정치적 변화가 방지된다. 

◆  사회적인 변동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등장이 보다 빠르게 의회 의석분포에 반영된다.

◆  »카르텔 정당«이 민주적 교체를 어렵게 하는 기성 정당이나 소위 지배적인 정당체제가 카르텔을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혼합형 선거제

순수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외에도 일명 혼합형 선거제가 존재한다. 혼합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원의 일부를 소선구제로 (주로 의원의 절반, 최대 득표자 당선(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정당명부제로 선출한다. 이 방식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구획된 선거구마다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누가 자기를 대표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는 대표성 원칙에 기반한다. 동시에 나머지 의석은 개별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분배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각 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의 비율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제1투표와 별도로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제2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지역구 다수 당선을 통해 만들어진 특정 정당의 지배적 역할은 나머지 의석에 적용되는 비례성을 통해 상쇄된다. 독일은 혼합제가 시행되는 가장 잘 알려진 나라이며, 뉴질랜드와 볼리비아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혼합 방식이 추구하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 즉, 각 선거구별 의원의 선출과 득표율에 비례한 정당별 의석 배분의 혼합 방식은 정당체제의 파편화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직선 의원과 정당명부를 통해 선정되는 의원의 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는 원칙을 고집할 경우 불비례성이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정당이 오늘날은 여러 선거구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겨우 승리하고 있다. 이때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 비해 이 정당은 실제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 의석 일명 초과의석(Überhangmandat)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르는 의회 내 정당 의석 간 적절한 비례성을 달성한다. 단, 이 절차로 인하여 독일에서 관찰되듯이 의원 정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의회 운영 비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의회의 임무수행 능력 역시 저해될 수 있다.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또는 멕시코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례성 원칙을 덜 엄격하게 적용하며 직선 의원 비중을 높여서 의원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혼합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선거제제도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부의 질

언급한 모든 선거제도는 구체적인 실현 방식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의회의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거제도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바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하게 반영된 대표성과 정부의 안정성, 의회의 사회인구학적 대표성,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개인적 책임성, 굿 거버넌스 등을 기대한다(Gallagher 2017, 19 이하.).

 

이 항목에 대해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다수대표제는 안정적 정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다수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체제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는 인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에서는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파편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선거제도의 효과는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다수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정당의 수가 적은 경향이 확인되며 안정적 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국가에는 다수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구성이 불안정적이다. 정부 형태에 따른 효율성 차이는 입증되지 않는다.

◆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호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다수대표제와 일반적으로 상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혼합 방식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표와 의석 배분 간 실제적 비례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독일에서는 다수의 보정의석(Ausgleichsmandat)을 마련함으로써 비례성이 달성되는데, 그 결과 의원의 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지역구 직선 의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례대표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 의석의 절반은 선거구를 통해, 절반은 명부를 통해 채우겠다는 혼합 방식의 의도가 왜곡된다. 반면 일본에는 명부의석의 수보다 선거구 의석의 수가 현저히 높아, 비례성이 확보가 매우 어렵다. 그 밖에도 지나치게 높은 봉쇄조항 역시 비례성의 왜곡을 야기시킨다.

◆  유권자가 한 사람을 의원으로 선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서는, 당선된 의원들이 정당명부를 통해 당선된 의원보다 유권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후보는 정당에 의해 공천되므로 의원 선출 시 개인의 활동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다른 정당에 표를 주고자 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의 심판 가능성이 제한된다. 어쨌든 유권자가 개별 의원에게 개인적 책임성을 촉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폐쇄형 명부제 하에서 가장 낮다. 

◆  의회가 해당 국가의 사회 속 모습을 완벽하게 모사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의회는 원칙적으로 특정 엘리트 그룹의 구성원로 구성된다. 특히 세계 어디에서나 의원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 층에 속한다. 도입된 선거제도와 상관없다. 반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폐쇄형 명부제가 적용되는 비례제는 여성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  »굿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와 정부 운영의 질 사이에 두드러진 관계가 주장되기도 한다(Lijphart 1999, 258–300). 이 주장에 따르면 비례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협의민주주의«는 »다수 민주주의« 보다 우수하다.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부가 더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는 보다 높은 사회보장비용의 지출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낮은 빈도의 엄격한 처벌,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굿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선거제도가 존재한다는 이 주장을 입증할 경험적 데이터는 없다.

 

선거제도에 관한 짧은 설명은 그 어떤 선거제도도 »더 나은« 민주주의나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해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의 구조, 경우에 따라 대표성의 왜곡, 특정 유권자 집단이나 일부 지역 전체의 우대 또는 차별 가능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영향을 아는 사람만이 제도개혁을 시도할 수 있고, 기존의 선거제도에 손을 댈 때 그 결과를 잘 알아야 한다.

 

여러 나라의 선거제도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해당 국가의 특수한 상황 즉, 정치적 전통과 문화나 정당의 역할, 특정 지역의 의미, 인구의 구성, 특정 선거제도와 연계된 정치적 목표 등과 관련해 특수성을 보인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쉽게 모방할 수 없고 한 나라의 선거제도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선거제도의 개혁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세력 간 폭넓은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

 

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대한 결정은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는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의회 내 지나치게 컸던 정당의 다양성이 1920년대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킨 이유이자 민주주의의 붕괴와 그로 인한 1933년 국가사회주의자에 의한 권력장악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설립부터 안정적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의 선거법에는 일명 봉쇄조항이 도입되어, 정당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최소 5%의 득표율 또는 3자리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해야 한다. 원내 정당의 수가 적으면 보다 쉽게, 안정적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제로 수년 간 실현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점점 많은 정당이 5% 기준을 넘기고 있고, 소수의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칠레에서는 독재자인 피노체트가 도입했던 선거제도로 인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구 당 2명의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이 다수대표제가 2015년 개혁되었다.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전체 표의 1/3밖에 받지 못한 후보라도 해당 선거구의 둘째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친-피노체트 정당이었던 우파 정당은 그 덕에 독재 이후 시기에도 의회에 과다 대표될 수 있었다. 2015년 개혁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선거구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스페인과 유사하게 선거구별로 서로 상이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후보자명부 상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여성쿼터 제도 덕에 원내 높은 여성비율이 보장되었지만, 새로운 선거제도는 의회의 파편화를 야기시켰다. 정부수반이기도 한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선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 간 합의 달성은 더 어려워져 보인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결핍되었던 대표성 문제를 시정한 반면, 정부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경우 개혁에 앞서 개별 선거제도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했다면 더 좋았을 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헝가리에서 2011년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정당이 쟁취한 강력한 위상을 이용하여 미래에도 일방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문제다. 이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기회의 균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 1989년 군사독재의 종식 이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낮은 봉쇄조항조차 오랜 기간 거부되었다. 군소정당간 선거연합 구성 규정 등 다양한 규정 덕에 득표율이 아주 낮은 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20개나 그 이상의 정당이 원내 질출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 한편, 브라질의 이 선거제도는 브라질의 저명한 정치학자들로부터도 늘 매우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파편화된 의회로 인하여 통치가 점점 어려워지지만, 유권자의 선호가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당 수의 표(그리고 유권자)가 의회에 대표되지 않는 영국의 다수대표제같은 제도는 브라질에서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스페인에서는 선거제도가 여러 개의 주로 나뉘어 있는 국가의 구조적 전통을 반영한다. 스페인의 선거제도는 각 주마다 최소 2명 이상 국회 진출을 보장한다. 그러나 주마다 인구 격차가 심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같이 인구가 많은 주와 도시는 소규모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원을 선출한다. 마드리드 출신의원은 인구가 적은 소리아나 테루엘같은 주 출신 의원보다 현저히 많은 시민을 대표한다. 스페인에서는 그 밖에도 21세기가 시작된 이래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체제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선거제도가 미친 영향은 본 장의 도입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다. 그 외에도 언급되었던 모든 국가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선거제도는 매우 상이하며, 선거제도가 대표성과 정부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선거제도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각 나라에서 시민과 유권자 대다수에 의해 존중된다.

 

선거운동

선거 준비는 당과 당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선거는 대개 4년 또는 5년에 한번 실시된다. 선거는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음 선거 준비는 최근 선거가 끝난 다음날 시작되어야 한다. 선거 준비는 선거결과에 대한 냉정하고 자기성찰적인 분석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로써 유권자가 특정 투표행태를 보이고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 결과 다음 선거를 위한 장기적 계획에 반영할 주요 교훈이 도출된다. 한편, 당지도부는 선거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 득표수 감소 및 실패의 원인 분석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지 않고 선거실패로 인해 자신이 입어야 할 수도 있는 개인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당의 발전과 미래 선거에 대한 전망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 선거결과를 솔직하게 다루는 것이야 말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와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뛰어난 후보와 딱 맞는 전략이다. 여기에 선거운동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당이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선거공약이 주요 이슈와 문제 해결책을 잘 제시한다면, 이러한 정당은 좋은 선거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투표소의 문이 닫히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결코 선거 승리를 확신해서는 안 된다.

 

적합한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후보라도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후보 개인의 자질이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선거의 기타 조건이 유리하더라도 말이다. 거의 17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얀마 군사정권에 맞서 야당을 이끈 세계적인 유명인사 아웅 산 수 치는 미얀마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정교한 전략 없이도 2016년 선거에서 그녀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Partei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예외적인 경우다. 매우 인기 있는 후보와 선거승자도 종종 정부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빛을 잃는다.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인기에 의존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전략은 모든 선거운동의 초기에 수립되어 선거 전 기간 동안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지방 단위에서는 정교한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방선거에나 전국 단위 선거에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앞서 치러진 선거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당과 후보는 다음 선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매우 특수한 사실에 주의해야 하며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선거운동은 대규모 »소통전투«이므로, 유권자에게 자기 정당이나 자기 후보를 경쟁자보다 더 경쟁력 있고 호감가는 존재로 인식시킬 수 있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과 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로 토론을 유도하고 당과 후보에게 가장 적합하여 가장 많은 표를 가져다 줄 토론 스타일을 관철시켜야 한다.

 

선거 전략과 기타 선거운동 단계 (자성적)

선거 전략은 선거 운동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총괄계획이다. 선거 전략은 한 선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수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여론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군선거에서는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도 거의 없다. 시도나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정치적으로»물들«거나 방법론적 불완성과 다른 이유로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은 한 나라나 도시, 선거구의 상황에 관하여 여론조사 결과 이상의 정보와 평가를 수집해야 한다. 사회적 그룹과 조직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선거운동 시 빛을 발한다. 소위 »포커스 그«들과의 인터뷰도 도움이 된다. 상이한 사회적 그룹에 속하며 상이한 이해를 가진 시민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해 이들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문제나 당의 명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러한 그룹토론에서 도출되는 의견은 당의 선거 계획 수립 시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물론 선거운동은 해당 정당이나 후보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모든 정당이 현대적인 소통수단을 활용하며 자신의 메시지와 후보를 »현대적« 방식으로 알린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정당과 후보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보수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주로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다니던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록달록한 멜빵바지를 입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늘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던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시에 거친 어투로 공세를 펼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게 되면 신뢰가 쌓이기보다는 의구심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공약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 오랜 기간 거부했던 정책을 선거전에서 갑자기 제안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선거 전략은 정당과 후보의 성격에 부합해야 하므로 당과 후보가 선거 전략과 개별 요소에 대한 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전략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자문단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결정을 그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 지도부나 후보가 내려야할 결정이다.

 

선거운동의 시작: 출발 상황(환경)에 대한 진단

모든 선거전은 자기 강점과 약점, 그리고 어떤 선거 전략과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지에 따라 해당 국가, 지역, 시군 또는 선거구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기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선거 전략 수립 시 여론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여론조사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SWOT 분석

앞에서 기술한 바 있는 SWOT 분석은 자신과 경쟁자의 강점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며, 선거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획 도구다. 분석은 정직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여러 선거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분석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말이다. 

 

아래 표는 선거 계획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의 기본틀을 제시한다.

 


표 15: 선거전 계획 시 SWOT 차트의 적용 (출처: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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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은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선거전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모든 잠재적 후보는 스스로 SWOT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선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자신의 선거운동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다른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도 자기 능력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이 권장된다.

 

모든 선거 전략 수립 시 토대로 삼을 만한 시사하는 바가 큰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진단 박스 안에 정리해 놓은 질문에 대해 가능한 한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항목은 다시 특수한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보충할 수 있다.

 


선거환경 진단 박스

정치적 맥락:

대중과 언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 정부와 야당의 내부 상황. 정부와 야당의 최근 주요 조치와 제안. 정치적 동맹과 연립. 여론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 또는 미디어사건(Medienereignis).

경제적, 사회적 맥락:

실업과 경제발전, 사회적 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표. 정부와 야당,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여론 형성자 역할에 대한 주요 사회적, 경제적 주체의 태도. 연령과 교육수준을 비롯해 직업, 이민, 구매력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징, 종교 기관과 단체, 대변자 역할을 하는 주요 공동체 등.

유권자의 구조:

기존의 정치적 선호. 지방 정당지형의 발전과 변화. 유권자의 이동. 지방선거, 시도선거 및 전국선거에서의 투표행태의 차이. 당의 아성과 약세지역. 선거동맹과 연립.

후보의 정치적, 개인적 특징:

정치적, 개인적 배경. 공직 경력, 주요 이슈에 대한 알려진 정책적 입장; 성격, 업무능력, 카리스마, 정치활동 경력, 소통능력, 선거구와의 관련성, 당내 위상, 당내 개인적 지지층, 선거구 또는 지역공동체의 주요 정치인과의 관계 등의 개인적 특징. 후원금이나 기타 합법적 선거비용조달을 위한 재원의 확보 능력; 소셜미디어 활용 경험.

미디어의 역할:

한 선거구나 해당 지역의 주요 미디어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성향. 미디어나 개별 언론인과 당 및 후보와의 관계.

선거의 종류:

정당과 후보의 선거 목표. 선거제도가 투표행태와 선거 캠페인 전략에 미치는 영향. 

후보의 등장:

누가, 어떻게, 누구와. 어떠한 공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떤 지지자가 동원해야 하며,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이며,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떤 선거운동팀이 필요하며, 전문적 자문이 꼭 필요하며 가능한가. 

동맹:

당이나 후보는 어떤 동맹을 추구해야 하는가?



 

비교우위 강조하기

모든 정당과 후보는 유권자에게 경쟁자에 비해 자신이 가진 비교우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점은 후보의 다양한 측면일 수 있다. 후보 개인의 특성(정직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이나 후보의 정치적 확신, 경우에 따라 정부 공직 경력, 새로 부상하는 이슈를 조기에 포착하는 능력, 오랜 당활동 경험 등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당과 후보는 다른 경쟁자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러한 비교우위를 계속 강조해 유권자에게 다른 정당에 비교해 해당 정당과 후보가 더 유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때 비교우위는 유권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성이 있어야 선거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당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이슈에 관하여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선거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의 목표

선거 목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가? 모든 정당과 후보가 하나의 핵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 바로 선거 승리가 그 목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거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정당과 후보는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선거승리와 그 이후 정권인수라는 목표가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목표는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정부와 명망 높은 정부수반에 도전해야 하는 야당은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정부여당과 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당이 현실적인 기대를 선거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다 높은 득표율을 달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비중과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자 한다.« 또는 »나는 XY 선거구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를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선거 후 이번 선거는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일부 구간의 승리이지만, 다음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다. 따라서 선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때로는 선거의 목표가 한 후보를 해당 선거구에서 알리거나 정당의 득표율을 제고해 다음 선거에서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거운동 컨셉트

초기 상황 진단을 내린 후, 비교우위를 도출해내고 목표를 정의한 다음에는 선거운동 컨셉트를 마련해야 한다. 이 컨셉트는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을 제공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컨셉트는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우수한 기본 컨셉트는 처음부터 우발적인 상황을 고려해 여지를 마련해 둔다. 컨셉트는 선거 캠페인의 핵심적 주제(Leitmotiv)이며,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컨셉트는 캠페인 슬로건이 아니라, 선거운동 전반의 기준이 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 아이디어다. 선거운동 슬로건은 컨셉트를 구체적이고, 홍보효과가 큰 언어로 옮겨 놓은 것이다. 컨셉트는 슬로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에는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홍보, 보도자료 등이 포함된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버락 오바마 후보가 변화(Change)라는 명쾌한 컨셉트를 들고 나왔다. 그의 선거운동은 전반적으로 이 컨셉트를 추구했다. 선거운동 슬로건은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였다. 슬로건의 중심에도 그랬지만, 오바마의 모든 말과 특히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던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의 중심에는 >>변화<<라는 컨셉트가 있었다. 이 컨셉트는 오바마가 각종 토론 참여 시, 사회 그룹과의 대화 시, 각종 기업과 기관 방문 시에도 중심이 되었다. 모든 선거운동의 활동은 핵심적 주제(Leitmotiv)에 부합해야 한다.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통해 다른 주제로 유도되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슈를 선정하고 주도해야 한다. 

 

나를 선택하는 유권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와 우리 당에 투표해야 하나? 이 질문에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러나 이 대답은 틀린 답이다. 그 어떤 정당이나 후보도 »모두«에게 표를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 계획 시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기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나면 당과 후보는 누가 자신에게 투표할 것인지, 어디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지, 어디에서 아마도 패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선거운동의 컨셉트와 전략은 정당의 승리를 좌우할 유권자층에게 정확하게 맞춰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그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정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정당과 후보가 자신에게 투표할 유권자를 찾아내기 위해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오늘날에는 한 나라의 인구구조적 상황이 한 정당에 투표할 잠재성이 있는 유권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곳이 많다.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선거운동 시에 젊은 유권자보다는 주로 고령의 유권자에게 더 초점을 맞춘다. 젊은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장기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금의 젊은이들이 훗날 정당이 주요 타깃 연령대에 가까워지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젊은<< 사회는 선거운동의 한 부분을 전적으로 젊은이와 생애 첫 투표자에게 할애해야 한다. 어떤 정당은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하지만 계속해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둔다. 선거운동을 구상할 때 젊고 현대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나이가 많은 유권자를 당황하게 하는 동시에 막상 젊은 유권자로부터 결정적으로 작용할 만큼의 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 외에도 선거운동 시 어차피 당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해 특별히 양보할 필요는 없다. 중산층에게 세금인하를 약속하고 사회복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하는 정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승리에 필요한 결정적 표를 확보해줄 수 있다.

 

소수의 유권자가 결정한다.

많은 경우 선거 결과는 마지막에 일명 부동층의 최대 15% 내지 20%를 차지하는 소수의 유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이 그룹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공약을 제안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감정적 호소를 통해 그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는 몇몇 경합주(swing states) 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룹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확인된다. 이는 2020년 대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늘 일어나는 실수이긴 하지만,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상대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자. 미국의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홍보를 위해 1센트도 지출하지 않는다. 어차피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물론 선거제도가 미국 선거와 선거운동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비슷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최다득표자 당선(first-past-the-post) 방식이 적용되는 곳(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정당이 일부 선거구에서는 아예 홍보를 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후보를 내지도 않는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곳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정치적 추세와 한 선거구역 내 선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을 사실이다. 영국의 보수당이 2019년 12월 선거에서 과거 전혀 성공을 거둔 적 없었던 일부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슈 선정하기

선거운동은 소수의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정당은 >>정치 전반<<을 다루는 강령을 제시해야 한다. 즉, 다수의 정치 영역을 위한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몇몇 이슈만이 부각되며, 한 정당이나 후보가 >>자기<< 이슈를 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가 꼭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당의 어떤 책임자나 후보가 더 우수한 지도자 자질을 가졌는가 또는 더 신뢰를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는 수 년 전부터 부패와 효과적인 부패퇴치가 선거운동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오히려 뒤로 밀려난다. 이때 정당이나 후보가 부패한 정당이나 후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브라질에서는 2018년 선거에서 이 주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승리를 거둔 보우소나루는 자신만의 잘 정리된 선거운동 컨셉트도 없었고,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시절 수많은 부패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당의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다 보니 결국 스스로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가 당선되었다. 그는 모든 선거 도전자에게 권장되는 전략을 취했다.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슈를 강조했던 것이다. 둘 또는 셋 이상의 이슈는 선거운동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정당의 메시지를 흐리며, 유권자에게 이슈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 것이다.

 

선거운동 이슈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

 

◆  한 정당이나 후보가 내세우는 이슈가 자신의 프로필과 선거의 종류에 부합해야 한다. 경제전문가인 정치가는 교육이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직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그 나라의 외교나 국방 정책에 대해 논하지 말아야 한다. 

◆  선거운동 중에는 정당이 제시하지 않은 이슈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정당은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그 전에 그 이슈가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이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모든 후보와 정당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 시급한 이슈일 경우 그렇다. 이때 대안적인 제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경쟁자에 비해 자신의 역량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그러한 주제다. 다수의 정당은 지속되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정치적인 싸움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상이한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 

◆  선택한 이슈가 그 시점에 대중으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선거운동의 어젠다가 급작스럽게 바뀌어서 중요하지 않는 이슈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대중이 무관심한 »잘못된« 통일을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관심과 선호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당과 후보 그리고 선거운동팀은 이슈 전환의 범위를 재빨리 파악하고 사회적 논쟁의 새로운 중심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내세우며 반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나 정당의 프로필에는 포함된 적 없었던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다. 빌 클린턴은 예컨대 패배가 예상되었던 1994년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가족의 가치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이 이슈는 사실 전통적인 공화당의 이슈이며 클린턴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전환 덕에 클린턴은 나중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경제발전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덕에 몇 년 후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쳤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Labour Party) 대표로서 1990년대 말 자기 자신과 정당의 주제로 »공공 안전«을 내세웠는데, 이 주제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정당이 다루는 주제였다. »범죄를 소탕하되, 범죄의 원인도 소탕하겠다(Tough on crime, tough on the causes of crime)«라는 구호와 함께 블레어는 그의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오래동안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이 이슈를 모색할 때에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슈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선거공약

세계 어디에서나 정당은 선거운동 중 지키지도 못할 온갖 약속을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한 약속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당은 선거에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선거는 일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일종의 도박이다. 물론 선거는 지난 임기 동안의 정부와 정당이 한 활동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은 일차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택한 사람이나 정당이 정부를 잘 운영하고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하는 이슈와 강령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공동체의 안녕에 관한 아이디어와 강령을 실천하겠다는 정당의 약속이 포함된다. 이러한 약속은 측정가능한 성과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향후 4년 동안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경제성장률은 두배 높이고, 중등교육과정 및 대학과정 진학생의 수를 높일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특정 사안 관련 역량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키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약속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선거전에서의 등장과 활동

큰 계획, 컨셉트와 이슈 외에 »선거전 전선«에 서 있는 후보자가 유권자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계획 시 정당의 활동과 후보의 등장이 세세하게 명시된 일정이 수립되어, 각 활동이 효과적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후보가 유권자 앞에 등장함으로써 후보의 가시성과 후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정당과 후보는 신의가 있어야 하며, 유권자 앞에서 가식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힐 의사가 있는 시민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는 시민과 접촉하고 가능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면대면 만남과 직접적인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실제 행사와 만남이야 말로 인터넷 상 공명판 역할을 해준다. 선거운동 중 사람들과 수천 장의 셀카를 찍은 후보가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수십만 번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당과 후보는 각종 행사와 만남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알려지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지 실제 만남의 기회가 예고하거나 후보의 연설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가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남길 수 있는 »현실적인« 토론, 기업체와 시설 방문, 각종 행사와 전시회, 세미나 개회식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 선거운동의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가가호호 직접 찾아가는 홍보 방식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선거에서 심지어 현지 총리도 잠재적 지지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문 손잡이 닦기«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루에 불과 몇몇 사람과만 악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변 이웃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러한 직접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확산 효과가 나타난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홍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후보는 지지자 그룹이 이러한 홍보방식을 대신 담당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후보는 의사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요 그룹과의 만남 역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캠프는 일찍부터 개별 조직의 연중 행사, 회의, 각종 기념일 등을 조사하여 후보가 그 자리 참석하고 가능하다면 적어도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는 스스로 주요 사회적 조직에 다가가 선거운동 중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수공업자, 소중기업가, 자유직업인 등의 단체와의 만남을 추진하여, 후보 자신과 자신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들을 확산자로 만들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는 당연히 다수의 현지 단체, 종교공동체 및 기타 이니셔티브들과 접촉해야 한다.

 

선거운동 중 다수의 이벤트와 만남은 결국 득표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의 이미지 그리고 후보의 인상을 다듬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정당이나 후보는 노동조합원에게 표를 받을 거라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들과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중요한 집단을 대표하며 그런 만남을 통해 열린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후보자의 모습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운동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명 플래그십-행사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미 확실한 당원이거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므로 이러한 행사가 직접적으로 득표수를 높아지는 않지만, 후보의 존재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며 지지자층을 동원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만남이 중요한 만큼, 정당과 후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하루 스케줄은 늘 빡빡하다. 그러니 노동자층으로부터는 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후보라면 굳이 이른 아침부터 공장문 앞에 서서 전단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특정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거나 논란이 많은 의견을 가진 후보는 자신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가진 조직의 대표를 만날 필요는 없다. 선거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정당의 특정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교수나 기자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만남과 토론은 헛되이 시간과 수고를 쓰는 일이 된다.

 

선거운동의 타이밍

적절한 전략과 계획에는 정확한 타이밍 즉,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양한 조치의 적절한 선택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당과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을 위한 일종의 각본을 써야 한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결전의 순간 최대의 기량을 발휘해야 하듯 선거에 참가하는 후보 역시 투표일 직전 최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똑같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가장 정치화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다. 선거운동 막바지가 되면 처음에는 정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다지 큰 관심 없이 참여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선거운동 마지막 단계에서는 극적 효과를 높이고 선거포스터 상 후보의 사진을 더 부각시키고 감정에 호소하는 캠페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V와 인터넷 광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치 콘서트처럼 선거운동 역시 마지막은 감정을 끌어올리는 대단원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행사에서는 다시 한번 가능한 많은 지지자를 동원하여 확신을 줌으로써 해당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도록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개인적 공격은 오히려 손해

미국 선거는 후보 간의 개인적 공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깎아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깎아내리고 지지자로 하여금 »그녀를 가둬라!«라고 외치게 했다.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 대한 개인적 공격은 이전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정에 대한 호소에 유리한 대규모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 후보들 역시 TV토론회에서 거침없이 상대를 깎아내리곤 한다. 그러나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공격이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쪽이 비난을 받게 된다. 후보의 프라이버시는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며 공론장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정당 간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는 곳도 많다. 반면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치인을 포함한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미디어가 공개하고 퍼뜨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곳도 있다.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정치적 자격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후보가 상대를 (지나치게) 공격할 경우 그 후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것은 그 후보의 약점이 되고, 공격을 당한 쪽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수의 시민은 개인적인 공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공격을 받은 사람이 호감을 주는 사람일 경우 더욱 그렇다. 상황은 오히려 공격을 가한 사람에게 불리 해진다.

 

지지자를 고를 때 주의!

후보와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지를 무조건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와 노동조합, 수공업자, 예술가, 스포츠인 단체 등의 사회적 주요 결사체와의 교류는 늘 도움이 된다. 이로써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그러한 이미지가 후보가 만나는 그룹을 넘어 널리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의 효과는 제한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 역시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후보는 자신의 기존 »환경(Milieu)« 내에서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오늘날에는 블로거를 비롯한 기타 인터넷 활동가와의 만남도 매우 유용하다. 반면 지역이나 그룹 내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유권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는 모든 당원을 필요로 한다

모든 당원이 자기 당과 후보를 지지하면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 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는 전현직 공직자가 나서주면 유리해진다. 시장직이나 기타 지방의회 의원직에 출마한 후보가 우수한 평가와 존경을 받으며 임기를 마친 전직 시장의 공개적 지지를 받으면 후보에게 보다 긍정적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이다.

 

이미 공직이나 의원직 경험이 있는 후보는 자신이 과거에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몇 개월, 몇 주 동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착수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임기 중에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못했던 한 시장이 보행자 신호등 준공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재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여당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집권당의 의원들은 정부의 성과와 업적을 강조하며 정부측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기회의 균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소속된 자나 여당의 후보가 선거에 나설 때에는 정부재정으로부터 지불된 그 어떤 인적 또는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개인 보좌관이나 기타 자문, 차량, 컴퓨터와 기타 기술장비, 공보관 및 기타 미디어 선거운동을 위한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없다.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반면 일부 나라에서는 정부와 정당의 기능 그리고 선거운동 기능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당과 여당의 후보가 예컨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더 유리한 점 등은 막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당이 누리는 특권을 선거운동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야당은 잘 감시해야 한다. 정부수반이나 장관이 선거운동에 공개적으로 등장할 때에도 차량운행 및 주유비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이 정당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후보의 신변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만 국가로부터 지급된다.

 

… 또는 야당의 선거운동

야당과 야당 후보에게는 정부의 평판이 좋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은 쉬워진다. 이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요 이슈가 되며, 선거운동 컨셉트 속에서 정부가 특히 비판을 받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부각시키게 된다. 비판은 대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게다가 비판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집중해야 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의 활동은 종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은 정부가 달성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방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평판이 좋고 정부가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는 경우라면, 야당의 선거운동은 어려워진다. 이때 야당도 정부의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소수만이 공감하는 신랄한 비판보다 유권자에게 더 높이 평가된다. 투표행태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 유권자를 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유인할 수도 있다. 다수의 유권자는 자기비판과 신중함, 절제, 상식 등을 과장된 약속과 거만한 말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는 곧장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신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며 후보에게 다음 선거에서 성공을 안겨줄 수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 선거운동

일부 의원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선된다. 일부 후보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겠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에서 한 개인의 이해 그 이상의 것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모든 후보는 자기 자신을 정당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목표 뒤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적 성공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대통령이나 총리, 주지사나 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유권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쾌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은 그에 비해 명쾌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의원 후보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거운동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의원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이나 시장같은 공직 선거도 함께 실시될 경우 유리할 수 있다. 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시 고위직에 도전하는 후보와 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정부를 위하여 그들과 한 팀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동시에 다른 선거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해당 정당이 어차피 정부에 진출을 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싸워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선거구의 이슈와 요구를 알고 그것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때 유권자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이슈를 언급해야 한다. 선출된 이후 담당할 직책이 선거운동 과정에 언급한 모든 계획을 실천할 권한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다. 유권자에게 후보가 유권자의 걱정거리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정치적 공간에서 대변하고자 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측불가능한 것에도 대비하라! 

아무리 잘 준비된 선거 캠페인이라도 항상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선거운동 계획의 처음 단계에서 자기 약점에 대한 솔직한 분석을 통해 선거 캠페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상대가 그 부분을 거론할 때를 대비해 대응을 준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 약 1주일 전쯤 그 이전까지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한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가 거대 정부여당인 기민련(CDU)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민련(CDU)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퍼졌다. 기민련(CDU)은 선거운동 계획 시 이러한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격에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위기대응팀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은 당황한 기민련(CDU)이 적절한 대응방식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기민련(CDU)은 결국 실패한 위기대응의 대가를 선거 당일 상당한 득표수 손실로 치러야만 했다. 이 사례는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된 정당조차 선거운동 중에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선거 캠페인

전세계의 정당은 라디오, TV와 신문같은 매체를 이용한 전통적 선거홍보 외에 갈수록 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표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늦어도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당선된 선거에서 디지털 홍보가 상당히 부상하였다. 그리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으로 어떤 것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확인되었고, 동시에 디지털 마케팅이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The Great Hack 2019).

 

디지털 선거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엄청난 양의 자문서와 기술적 툴이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홍보 시 중요한 몇몇 기본원칙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선거홍보의 기본원칙

◆  장기적 준비: 아날로그 선거운동 준비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선거운동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는 일찌감치 다수의 소셜미디어와 친숙해질 뿐 아니라, 인터넷과 다양한 플랫폼의 기술적 요건을 익혀 두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홍보 방식을 위한 동일한 선거운동 목표와 이슈 선정: 핵심적 메시지는 항시 동일하되, 단지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뿐이다.

◆  반드시 모든 소셜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주요 소셜 플랫폼 상에서 강한 존재감: 정당과 후보는 오늘날 적어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등을 비롯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채널 상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때 모든 플랫폼 상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활동하기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의 플랫폼에 집중하며 우수한 품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꼭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료 광고가 아니더라도, 많은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소셜미디어 상에서 무료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개설이 가능한 개인 계정이나 개인 채널이 있어야 한다. 2016 미국 선거운동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무엇보다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은 아니었다.

◆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반복하지 말 것: 물론 핵심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각 플랫폼의 상이한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  소셜미디어 채널 활동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어떤 후보도 몇 날 몇 일을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서 메시지를 구상하고 포스팅하고, 댓글에 반응하며 인맥을 확대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운동에서도 후보가 친구나 지인 중에서 디지털 캠페인을 지원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 이때 이렇게 꾸려진 팀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디지털 캠페인은 아날로그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한다.

◆  인플루언서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지원해줄 다른 유명한 파트너의 확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레이디 가가같은 예술가들은 조 바이든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로 확산시키면서 그를 지원하였다.

◆  타깃그룹의 지속적 확대: 일부 플랫폼은 타깃그룹 맞춤식 유로 광고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메시지의 도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사용여부는 당연히 정당 및 후보의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  소셜미디어 상의 지지자와 팔로워의 프로필 파악: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수집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기타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한 나라도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한 선거구에 사는 주민처럼 일정 범위로 제한된 인구집단에 관한 데이터일 경우 더욱 그렇다. 약간의 인내를 갖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자신의 개인적 인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  경쟁 정당과 후보의 디지털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며, 어떠한 이슈를 제시하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의 캠페인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 

◆  자기 팔로워들의 피드백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들의 피드백은 포스트에 영감을 주고 실수를 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댓글은 각 플랫폼의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한 포스트에 대한 댓글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은 이에 반응하고 플랫폼 상의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포스트를 추천한다.

◆  자기 지지자들(서포터즈)의 지원: 디지털 캠페인은 정당과 후보가 직접적으로 촉진하지 않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에 관한 다수의 추가적 입장을 창출한다. 그러한 반응은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서포터즈에게 사전에 정확하게 정의된 행동을 위한 요청(calls for action)을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후보와 확대된 타깃그룹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개별 이슈에 관한 지원그룹의 형성을 지원: 이는 자기 입장의 도달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데 기여한다. 이런 지원그룹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별로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 그룹이 실제로 선거운동과 해당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건설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잘 안내해야 하며, 정확하게 정의된 방향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정치적 활동에 부합하며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과나 문화 활동처럼 설득력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한다. 이때 해당 국가와 환경(Milieu)의 관례에 따라 이러한 사적인 내용의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적당한지 결정해야 한다.

◆  동영상 제작과 적절한 플랫폼을 이용해 동영상 확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이 정적인 컨텐츠(텍스트/사진)에 비해 동영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상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다고 말한다. 동영상을 통해 지지자에 대한 일종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 동영상은 가장 흔히 공유되며, 모든 선거운동과 다수의 기타 계기 때마다 제작될 수 있다. 유튜브 상 동영상을 개제하는 자체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  채팅그룹과 토론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  모든 문서, 레터헤드, 이메일 서명 등에서 캠페인-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해 안내한다.

◆  선거 캠페인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포스트를 업데이트 한다. 

◆  디지털 캠페인을 후원금 모금에도 활용해야 한다.



 

»관계 조직화(Relational Organizing)«

미국의 선거는 선거캠페인의 현대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게 일종의 모델로 간주되기 때문에, 항상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 2020년의 선거에서는 한 가지가 특별히 눈에 띄었다. 바로 관계 조직화(relational organizing)다.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유권자의 사회심리학적 동원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선거 소통의 핵심적인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전락적 도구에 관한 것이다. 선거운동 기획가가 그들이 발송할 메시지의 타깃수신자로 삼고자 하는 유권자가 어떤 이해와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한다는 의미다. 정당이나 후보는 그들의 메시지를 더 이상 타깃그룹에 직접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신뢰도가 서로 상이한 지지자를 이용한다. 다양한 미디어플랫폼 상에서  »친구«나  »팔로워«로 연결된 이들이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전통적인 매체가 전하는 소식을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얻지 않고, 소셜미디어 상의 긴밀한 공동체 안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특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를 신뢰한다. 따라서 메시지가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되는 소셜미디어의  »친구«에 의해 확산될 경우, 후보와 정당의 메시지는 보다 넓은 대중에게 도달하게 되며 그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당이나 미디어보다 지지자가 정치적 메시지의 주요 확산자가 된다. 이러한 지지자가 한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하게 밝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는 이슈와 그들의 활동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소셜미디어 내 프로필을 통해 그들이 그들의 프로필에 맞춰 재단된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 »나노 효과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지지자를 동원한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선거홍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려면 선거에 나선 자는 메시지 런칭을 위해 이 효과체인의 시작 점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선거에서 메시지 전달자로 활동하는 지지자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유명한 예술가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를 홍보했다. 이때 메시지의 일부는 바이든의 선거캠프 본부와의 긴밀하게 협의된 것이었다. 정당의 당원은 의식적으로 한 후보나 정당을 위한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선거운동 진행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선거전략가들의 목표는 개별 유권자가 개인에 맞춰 재단된 맞춤식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통해 한 정당이나 후보가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권자는 자신의 표를 기꺼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에게 던질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관계 조직화는 오늘날 다양한 기술적 도구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미래에는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선거 캠페인

선거운동 진행 방식은 2000년대 이래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크게 변했다. 미래에는 이러한 매체들, 일명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 전자데이터처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선거 캠페인에 더 뚜렷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이러한 매체와 도구를 자신의 후보와 정당을 위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선거운동 매니저들이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투표 시 유권자 및 시민의 자율적 결정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자유선거이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 분야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개인의 확신과 태도와 특히 선거에서의 투표행태에 대한 영향과 조종이 시도될 경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디지털 선거 캠페인 관련 예측되거나 가정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의 선거운동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요소만 간단히 언급하겠다(Bartlett/Smith/Acton 2018; Council of Europe 2018). 정당과 선거운동가는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개별 유권자의 자기결정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에 어떤 형태의 통제가 필요할지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미래의 선거 캠페인이 갖는 모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첫번째 주요 요소는 데이터의 이용 가용성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소비자의 인구구조 관련 정보, 태도, 생각에 관한 데이터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인터넷 가능 기기들도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고, 기업에게 잠재적인 고객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어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규제가 약한 곳에서는 정당에게도 잠재적 유권자그룹에 관한 다수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은 오늘날 이미 정당업무의 중요한 요소로 선거운동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며, 미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서로 상이한 대규모 데이터의 원천을 결합하는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소셜미디어 데이터, 지리위치정보와 브라우징 기록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추진하려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러한 결합을 위한 자료를 공급한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데이터 결합의 기능적인 장점과 함께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카메라와 마이크를 갖추고 있고 특정 표제어를 감지하는 즉시 생산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홈어시스턴트 장치나 스마트 TV와 같은 일부 최종소비자의 디지털 기기는 시민들의 가장 사적인 생활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은 이미 과거의 선거 캠페인에서도 활용되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두번째 요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목표지향적 홍보 타깃팅인 마이크로타깃팅(Microtargeting)이다. 소비상품을 위한 광고를 보면, 미래에 마케팅이 점점 더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이나 그룹이 기계에 의해 »측량«되고 목표지향적으로 타깃팅될 것이다. 이때 자동 생성된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은 기업들에게 자신의 타깃그룹을 세분화하고 그룹별 맞춤식 광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일련의 툴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기존의 타깃그룹과 유사한 사람들의 그룹 식별도 가능하다. 데이터의 수집과 평가에 특화된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정당과 정치인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세번째 요소인 인공지능은 미래의 선거 캠페인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오늘날 이미 독창적이고 현실적인 시청각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하였고, 그 결과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낸 컨텐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일명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시스템들은 고도의 추상적 데이터 기록으로부터 세분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개별 데이터 기록 자체는 개인 관련 정보를 매우 적게 담고 있거나 거의 담고 있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기록의 총체로부터 이용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이 추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선거운동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여러 선거 캠페인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선거 캠페인의 성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는 디지털 방식의 캠페인 진행 가능성과 무관하며, 디지털 방식의 캠페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영향만을 받는다. 이미 언급되었듯 선거 캠페인은 대다수 유권자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캠페인이 선거를 결정 짓는 부동층 중 상당 수에게 다가가고 이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디지털 선거 캠페인이 선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때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그랬다. 당시 영국에서는 탈퇴 캠페인(leave campaign) 조직이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약 10억 개의 광고를 전송했다. 영국의 2017년 의회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잠재적 노동당 투표자를 식별해내고 이들을 특정 메시지를 이용해 타깃팅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ling)을 이용했다.

 

유권자 데이터에 대한 정당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공하는 전문기업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와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인 NGP VAN Inc.이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관련 기관이 이용하는 곳이다. 어도비(Adobe), 오라클(Oracle), 세일즈포스(Salesforce), 닐슨(Nielsen), IBM과 같은 기업 역시 정당에게 목표지향적 메시지와 정보로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를 타깃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은 파산하고 문을 닫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는 2016년 성공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위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매우 효과적인 마이크로타깃팅 캠페인을 개발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2019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ge Commission)는 이 회사가 페이스북 상 데이터수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캠페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타깃그룹의 세분화(detailed Audience Segmentation)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타깃그룹들을 매우 상세하게 세분화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나선 자는 이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메시지로 개별 타깃그룹을 타깃팅한다. 

 

크로스 디바이스 타깃팅(cross Device Targeting)

크로스 디바이스 타깃팅은 애드테크(ad-tech)의 핵심분야로, 기업이 개인에 대한 »이용자 중심적« 관점을 얻고 그 개인을 크로스 디바이스 타깃팅하기 위한 점점 잘 다듬어진 (확률적 및 결정론적)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다. 크로스 디바이스(cross device)라는 개념은 다양한 기기의 사용 시 개별 타깃그룹에 관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활용되고, 한 이용자의 브라우저데이터가 스마트 TV, 모바일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포괄적인 이용자 프로필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캠페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타깃그룹이 특정 기기를 이용해 메시지를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점에 그 단말기를 통해 해당 타깃그룹을 타깃팅할 수 있다.

 

사이코그래픽 및 유사 기술의 적용(Psychographic or similar Techniques)

성격 유형 검사는 오래 전부터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그래픽 분석은 오늘날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하며, 많은 광고사는 소셜 미디어 상 표현되는 소비자(혹은 유권자)의 »감정«에 근거해 소비자(혹은 유권자)들을 목표지향적으로 타깃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업이 정치적 캠페인을 위한 데이터도 제공하는데, 유권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타깃팅하기 위해 인구구조, 사이코그래픽, 태도 관련 속성을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다른 생각, 기대, 행동방식, 라이프스타일, 소비습관, 매체선호도와 연결함으로써, 감정과 이성에 동시에 다가가야 한다.

 

인공지능의 적용

미래에는 캠페인의 잠재적 설득력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타깃팅되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출처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연관성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고도의 복합적인 결정들이 천분의 일초 단위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은 인간 분석가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플랫폼이 준자율적으로 정치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콘텐츠 생성을 위해 인공지능 적용

인공지능은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캠페인에서 특정 타깃그룹을 위한 강령적 메시지의 자동 생성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전달되어, 수신자는 자율적 기계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사용으로 개별 유권자는 자신에게 맞춰 섬세하게 재단된 홍보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심지어 챗봇을 통해 개별 유권자와 대화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때 기계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탐지해내고 이 데이터를 즉시 목표지향적 유권자 타깃팅을 위해 업데이트하고 사용한다. 이러한 캠페인은 상호작용적 요소에 개인 정보를 결합시켜 사람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광고를 낼 수도 있는데, 이 때 과거의 상호작용이나 언급되었던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 생성된 콘텐츠가 제시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는 각 유권자에게 유일무이한, 개별화된 메시지가 대대적으로 발송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용자 액션과 반응의 증대를 위해 주로 소프트웨어와 웹디자인에 적용되는 방식인 A/B 테스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선거결과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정당은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지율과 정당 후보의 수용 정도, 선거 캠페인의 효과,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등을 파악하려 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사람들의 걱정거리 등을 알아내기 위해 무엇보다도 소셜미디어가 활용되었다. 조사를 통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활동이 활발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플랫폼의 활용(delivery via new platforms)

동영상이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특히 효과적이다 보니, 유튜브가 정치광고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었다. 다수의 유권자는 오늘날 거실 TV 앞에 앉아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대신, 일명 »마이크로모먼츠(Micromoments)« 즉, 예컨대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순간에 결정을 내린다. 한편 소위 »딥페이크«를 통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산한, 진짜같은 가짜 컨텐츠의 생산을 통한 조작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야기된다. 정치에서는 이 조작기술이 특히 음성과 얼굴 조작에 적용되는데, 선거운동에서는 조작된 영상을 통해 경쟁자로 하여금 말 그대로 ‘하지 않은 말도 하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품질의 조작 영상 생산을 간단하게 가능케 한다. 시청각 증거가 지니는 높은 신빙성으로 인해 이러한 조작된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조종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디지털 캠페인의 도전과제

선거운동의 디지털화가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후보자의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과 유권자와의 개인적인 만남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계속해 그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캠페인은 많은 도전과제를 수반하며 정당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그리고 이용에 관한 법적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책임이 있는 정당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율해야 하며, 선거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이 선거 캠페인 시 개인정보의 올바른 취급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유권자를 분류함으로써 자동 생성된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일이 지양되어야 한다. 유권자 맞춤식 메시지의 생산과 전송이 미래에는 정치 캠페인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 결과 선거운동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될 것이다. 이러한 자동화의 합법성과 그로 인해 거짓 또는 모순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실시될 경우 정당이나 후보의 실제 프로필과 그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목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기계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정당이 추구하는 원칙에 기반하는 대신 예상되는 유권자의 선호에 맞춰 기계가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면, 정치적 경쟁은 무의미해진다. 이는 민주주의의 존속을 위협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디지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둘 때, 정당의 책임성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보면, 페이스북과 구글같은 소수의 인터넷기업이 시장에서 준-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며 방대한 양의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에 있어 점점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함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하다(Council of Europe 2018).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의 나라에는 어떤 선거제도가 있으며, 이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의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떤 유형의 정당이 이 선거제도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어떤 유형의 정당이 불이익을 보는가?

◆  선거결과가 얼마나 정직하게 분석되는가? 선거에서 달성한 성적은 개별 정당 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  선거 캠페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소셜미디어와 다른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홍보에 활용되는가?

◆  정당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선거운동 행사를 조직할 수 있는가?

◆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타깃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정당이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와 기본가치가 유권자에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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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내 정당과 정부 내 정당 

 

정당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당 정치활동의 또 다른 주요 국면이 시작된다. 정당은 국가나 정부의 지도부와 장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그들의 대표가 차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되어서 의회에서 법안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조직을 구축하고, 강령을 만들었다. 바로 정당의 생각과 제안을 법과 정치적 결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편 정당은 정부나 야당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다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 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대개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정당은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하겠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충성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자질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우선은 정부를 지원하거나 (야당일 경우) 정부를 견제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당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내교섭단체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구성되면, 일반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교섭단체의 목적은 우선 내부적 의사형성과 의회 내 활동 조율이다. 교섭단체는 당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좌우하므로 당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앙당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원내교섭단체 및 의원과 조율하는 것은 중요하며 당 지도부와 교섭단체 지도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당의 주요 대표는 주로 의원이기도 하고, 반대로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는 일반적으로 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대표는 정부내 요직을 맡지 않는 이상 대개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당과 교섭단체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섭단체가 당의 입장에 반기를 들정도의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라도 교섭단체의 리더는 당의 모든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아니더라도 당 지도부의 모든 주요 회의에 배석하고, 주요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정당은 교섭단체가 당의 입장을 의회에서 대변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원이 모든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주제에 관한 입장이 교섭단체 내에서 조율된다. 이때 의원이 정당의 강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특정 이슈나 입법 계획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합의한다. 교섭단체는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므로, 이하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교섭단체의 위상

교섭단체는 단일정당 의원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복수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최소 의원수는 의회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개 교섭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본회 토론 시 발언시간이나 사무공간, 지원인력 등이 배정된다. 무소속이거나 군소정당 소속 의원은 원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1야당 교섭단체는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것 외에도, 여당 교섭단체(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상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주요한 열쇠를 손에 쥐어 주기 위해 제1야당 교섭단체에게 의회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다. 이는 독일 연방하원에서뿐 아니라 주의회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의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야당 대표(leader of the opposition) 선출과 특별한 지위를 갖는 >>그림자 내각<<의 임명이 야당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특권 중 하나다. 제1야당 교섭단체에 특별 대우를 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당이 민주주의의 작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교섭단체의 권리

교섭단체는 대개 소속 의원을 의장단으로 선출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함께한다. 여러 나라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로써 개별 의원이나 소수의 의원이 제출하는 수많은 의안으로 의회 업무 증가나 어차피 동의를 얻기 힘든 제안으로 업무가 마비되지 않고, 최소한 일정 수의 의원이 지지하는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 구두 질문이나 서면 질문을 통해 의회의 정부 견제권의 행사는 대개 교섭단체의 지위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교섭단체와 당

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소속 의원과 교섭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당헌당규는 당과 소속 의원 그리고 원내교섭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당과 의원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예컨대 호주 자유당(Liberal Party)의 당헌은 교섭단체와 당 지도부에 정치적 변화에 관해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력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섭단체와 당 지도부 간 정기적 회동도 요구한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의 경우 교섭단체가 전당대회를 조직할 의무도 있다.

 

교섭단체 지도부와 당 지도부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그러한 협력은 당과 교섭단체의 대표직을 한 사람이 수행할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 영국이 그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가장 잘 알려진 사례다. 그러나 »이중당직«이 어디에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정당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를 당 지도부 위원으로 선출하거나 선임하기도 한다. 가나의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의 예를 보면 최고위원회가 교섭단체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한다. 그리고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최고위원회는 매년 교섭단체와 대변인의 성과를 평가한다.

 

당과 원내교섭단체 간에는 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강령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의원들의 정책제안과 법안발의, 다른 당의 발의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정당강령과 선거강령을 기준으로 삼는다. 의원은 정책 및 법안 발의 추진과 그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 내 조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전국 단위 각종 위원회와 시도, 시군 및 지역구 단위에서 조율한다. 이로써 이러한 원내 이니셔티브와 정당의 생각 간에 최대한의 일관성이 보장되며, 당원의 지지 역시 보장된다. 중앙당 지도부 또는 기타 위원회가 의원과 교섭단체의 입장에 관해 조율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 중에는 의원이 제안한 의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일종의 지시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긴밀한 조율을 가능케 하는 절차도 존재하며, 의원에게 상당히 큰 재량이 주어지고 교섭단체와 정당 사이의 피드백이 매우 일반적인 형태로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정당은 이러한 조율의 과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자 결정해야 한다. 이때 당강령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교섭단체가 대응해야 할 이슈와 법안들이 정치 및 의회의 일상 속에서 항상 정치적 어젠다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정당강령이 아무런 방향제시를 하지 못하면 교섭단체와 정당 사이에 조율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일관된 태도가 협의되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기능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라는 직책은 가장 중요한 정당직 중 하나로,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이 야당인 경우와 독일처럼 정부수반이나 장관직에 있는 당대표가 원내교섭단체를 겸직할 있는 곳에서 당대표와 교섭단체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영국식 의회주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는 본연의 교섭단체 대표 역할을 하는 대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원내그룹 내 »총무(Whip)«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대표라기 보다는 교섭단체의 총무나 총책임자 역할을 한다. 정부여당의 대표 역할은 총리가 수행하며 야당의 대표 역할은 당대표가 담당한다. 총무는 교섭단체 내 규율을 관리하며, 발언자명단과 기타 원내 절차 관련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한다. 

 

교섭단체의 대표와 부대표는 교섭단체의 활동 조정과 스타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  원내 어젠다 상의 모든 이슈에 관해 교섭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도록 조정하며 그 입장이 정당의 목표와 강령에 부합하도록 살핀다. 특정 이슈에 대하여 당이 명쾌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단체와 당 지도부 및 기타 당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한다.

◆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에 대하여 조정하는데, 이때 개별 의원의 선호가 항상 모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본회의 발언자명단을 결정한다(이때도 개별 의원의 의견이 항상 전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의회 질의시간에 교섭단체가 제기할 이슈에 대하여 정한다.

◆  의장단과 함께 의사일정 그리고 의회회의 및 원내 절차에 관하여 조정한다.

◆  타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와 공동의 계획과 개별 입법안에 있어서 공동의 표결행태에 대하여 조율한다.

◆  다른 교섭단체와 상대 교섭단체의 의원이 질병, 출장 또는 기타 이유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기 교섭단체에서도 일정 수의 의원을 표결에 참석시키지 않는 일명 페어링(pairing)에 합의한다. 이로써 의회 내 보편적인 표의 균형이 유지된다. 

◆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올바른 표결을 하도록 한다.

◆  교섭단체의 인력을 관리하며 모든 교섭단체 활동의 일반적 지원을 담당한다(의원들에게 사무실을 배정하는 등의 업무까지).

◆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이로써 대중 앞에서 정당을 대표하기도 한다. 

 

교섭단체 대표가 담당하는 많은 임무와 책임을 고려하면, 교섭단체의 대표는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인물로 원내 활동의 과정과 절차 및 규칙을 잘 알고, 자기 당 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우수한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중앙당 지도부와의 소통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분위기와 제안을 국회의 입법활동에 참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와 정기적 만남을 가지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의 국회 및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중앙당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만나 의회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전략적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한다.

 

교섭단체 정기회의

교섭단체 대표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개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 정기회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형 교섭단체에서는 모든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섭단체 회의는 개별 정치적 이슈와 입법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당 및 교섭단체의 대표가 일치된 태도를 강제하고 다른 견해를 침묵하게 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지닌 정당과 의회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교섭단체들은 정기의회 기간 중 각 교섭단체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논쟁적 이슈에 대한 토론 끝에 대개 표결을 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교섭단체의 입장을 확정한다. 교섭단체의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모든 소속 의원은 교섭단체기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섭단체기율

의원은 교섭단체에 소속됨으로 인하여 누리는 장점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칙적으로 소위 교섭단체기율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은 의회에서 실시되는 표결 시 그리고 교섭단체의 다수의견을 외부로 대표할 때 단결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섭단체는 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교섭단체기율은 정당기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원은 당과 당의 입장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예외 경우, 즉 소위 양심에 따른 결정(Gewissensentscheidung)의 경우에 한해 교섭단체(그리고 정당)는 소속 의원에게 교섭단체기율이 아닌 각자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자유를 허용한다. 의회제 국가에서는 특히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단결되고 기율이 엄격한 교섭단체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 정부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자유위임(freies Mandat) 원칙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교섭단체기율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페루 등 다수의 나라에서 보장되는 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일정 수준 충돌한다. 의원은 일명 »자유위임(freies Mandat)« 원칙에 근거해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르며 제3자의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정당이나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원이 자신의 원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하게 사안 중심적으로 그리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이해를 고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권위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정권 하에서 의원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원내 토론과 표결이 짜여진 대로 진행되는 광대극으로 전략되었던 경험 역시 이 원칙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정당은 자유위임 원칙을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 다수표 확보를 보장하거나 야당의 단결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교섭단체의 행위능력,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확실한 정치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교섭단체기율을 고집한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섭단체기율을 충성스럽게 준수한다면 자유위임의 원칙과 교섭단체기율은 양립할 수 있다.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이라는 의원 다수의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정당과 교섭단체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만들 것이다.

 

자유위임 원칙의 현실과 문제점은 일명 브렉시트 과정 중 영국 하원에서 실시된 여러 표결 시 드러났다. 여당의 모든 의원이나 야당의 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과 교섭단체의 대표이 제시한 노선을 따르지 않았으며,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 정부나 의회가 도출해낸 다양한 제안을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였다. 이러한 개별적 태도는 정치적 결정과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수의 의원은 일명 반대당에 대한 찬성투표(floor-crossing) 즉, 본회의장의 반대쪽에 앉아 있는 다른 의원그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게로 건너가 그들과 같은 선택지에 투표를 하였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반대당에 대한 찬성투표가 가능하다. 플로어 크로싱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 의원이 다른 교섭단체로 이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의원들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후보 재공천 거부뿐만 아니라, 벌금에서부터 시작해 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는 자유위임 원칙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의문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특히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이 개별 의원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명부에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교섭단체를 바꾸는 것은 유권자가 정해 놓은 비례성을 왜곡시킨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의원은 유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당소속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당과 교섭단체의 교체 비율이 높아지면 정당과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유권자는 무시당한 느낌을 받으며 더 이상 자신을 대표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예측가능성과 정직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기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심지어 법적인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한 나라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원이 교섭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를 매우 어렵게 만들거나, 한 의회임기 중 일정 기간 동안에만 탈퇴를 허용하거나,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탈퇴 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의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일부 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원의 당적변경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원내 다수의 불안정성 및 그에 종종 수반되는 정부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의원들이 정당명부를 통해 선출되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나라에서는 의원이 당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 노선을 이탈하는 자들을 교섭단체에서만 제외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크다. 정당 및 교섭단체 기율의 엄격한 준수를 규정하는 사례로서 호주 노동당(Labour Party)의 당헌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ALP 2014: National Principles of Organisation 1, 14).

 

»전국, 주, 준주 단위의 정치적 입장은 전국, 주, 준주 단위의 (정당)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결정은 정당 또는 해당 주 또는 지역의 정당 산하 모든 당원과 정당의 구성조직에 구속력을 갖는다. 국가 차원의 플랫폼이나 회의 또는 대표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와 준주 단위 기관의 결정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당의 해당 의원그룹의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모든 원내 당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다른 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훨씬 더 유연하다. 우리는 미국의 정당이 상하원에서 실시되는 각종 표결 시 자기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계속해 접한다. 미국에서는 교섭단체기율에서 벗어나는 태도는 원칙적으로 제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에만 정당의 연대를 요구한다.

 

교섭단체기율과 정당기율 관련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그리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여당은 당이 통일된 태도를 갖게 하게 위해 그리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율에 대한 더 큰 압박을 느낀다. 그런데 여당 교섭단체에는 개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공직 배분 시 차별을 받았다고 불만족하는 의원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서는 교섭단체기율을 준수하지 않는 의원 개개인의 행동이 보다 너그럽게 용인된다. 그러나 여당이 간신히 다수를 차지하는 곳에서는 모든 의원이 일치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클 것이다. 야당에서는 교섭단체기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더 크게 나타나는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 메커니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야당 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의 결핍으로 좌절을 느끼는 경향이 높다.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의 대표를 따를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의원의 정당변경 교섭단체 이동이 다소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앞서 기술한 교섭단체 이동과 정적 변경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은 무엇보다 이러한 나라에 도입되었다.

 

이때 교섭단체 변경이 드물지 않게 뇌물과 부패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선 이탈자는 대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며 기회주의자나 부패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교섭단체의 이적에 대해 정치적 원칙을 들어 가며 근거를 제시한다 해도 대중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 속에 개인적 이득을 쫓는 모습이 보인다.

 

의원 행동지침

지구상 모든 의회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회에는 의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동지침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며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 또는 기타 활동, 추가 수입 및 선물과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후원금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지침도 있다. 행동지침을 두는 이유는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지, 또는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의원의 올바른 태도를 지도하고 의원의 일탈행위나 심지어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매우 보편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그 준수 여부가 엄격하게 감시되지 않는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의원 활동과 관련된 수입뿐만 아니라 의원의 기타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서까지 매우 상세한 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투명성이 매우 높다고 간주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같은 나라조차 웹사이트 상에서 의원의 공식 수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외에는 의원의 수입에 관한 다른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는 않는다. 부수입은 대개 공개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의원의 추가 수입을 열 단계로 구분해 놓은 기준표에 따라 공개하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한 의원의 추가수입이 적어도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 자재조달과 관련해 일탈행위를 저지르자 독일에서는 의원의 수입에 관한 투명성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비교적 낮은 금액의 후원에 대해서도 후원 사실과 후원자에 대해 공개하게 하려고 한다.

 

교섭단체의 재정적인 의미

교섭단체는 정당에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중요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섭단체가 일정 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인력고용, 학술지원, 각종 집기 등 공공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이 재정과 이 재정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을 교섭단체를 위한 활동에만 쓰도록 정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정당활동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재정과 이 재정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이 정당 활동에도 쓰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의원과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정당활동에 투입될 수 없고, 특히 선거운동에는 더더욱 투입될 수 없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제공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당활동과 중앙당 사무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상하원 의원이 연구인력과 개인 비서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의회 활동은 명백하게 제한되며, 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제공되는 재정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의원이 자신이 받은 수당의 일부를 정당재정에 기부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합법적인 기대이며 정당한 기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의원이 의원으로 선출되고 의원으로서 일정한 수입을 갖게 되는 것은 정당 덕분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라마다 정당이 자기 의원과 교섭단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재정적 이득에 관하여 상이한 규정 적용되고 있다.

 

정당과 연정

의회제에서는 정부수반의 선출과 정부 구성을 위하여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장관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의회 다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개별 정당이 단독으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당과 합의를 통해 정부수반을 선출하고, 입법을 위한 다수를 확보하거나 다른 정치적 계획을 위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의 가장 흔한 형태가 연정이다. 연정 구성을 통해 정당은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력을 부분적으로 쟁취할 수 있고, 때로는 정부 내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연정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연정 파트너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자기 당 강령 실현뿐만 아니라 선거 시 후보공천이나 공직 배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연정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는 정치적인 정략결혼이다.

 

정당 간의 또 다른 형태의 원내 협력은 정부수반의 선출 시 협력하거나 개별 법안을 공동으로 지지하는 등 개별 사안 별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은 정부가 원내에서 확실한 다수를 확보하지 않은 소수정부일 때 이루어지는데, 소수정부는 훨씬 불안정적이며 다른 정당의 공격에 더 취약하며 경쟁하는 교섭단체의 강한 압박에 맞서야 한다. 반면 형식화된 연정의 경우 파트너 간 의견 불일치가 반복되더라도 다수의 교섭단체 간 협력을 위한 보다 견고한 토대가 마련된다. 잘 협의된 연정협약은 연정과 정부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파트너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연정 구성이 특히 의회정부제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수 년 전부터는 대통령제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연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원내 다수에 덜 종속되어 있음에도 늘어나고 있다. 정치의 형성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통령제 국가들을 살펴보면, 강력한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가 주요 권한을 가진 곳에서는 대통령이 연정 구성을 통해 의회의 일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래야 안정적 원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통치를 할 수 있고, 입법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고 개별 사안의 지리한 협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Alemán/Tsebelis 2011). 의회제와 대통령제 사이에는 의회 및 의원의 기능과 권한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 구성은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점점 더 부각된다. 따라서 정당은 정부를 이끌거나 정부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연정을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정의 다양한 형태들

일종의 표 나눠 갖기(vote sharing)를 합의하는 선거동맹은, 특정 선거구에서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공동의 후보를 지지하려 하거나 정당들이 단독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선거법 상 복수의 정당이 공동 명부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결성된다. 어떤 경우라도 선거동맹은 각 파트너가 단독으로 선거에 나섰을 때에는 달성할 수 없었을, 보다 높은 득표율과 의석 비중을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어도 이러한 동맹이 정부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참여할 전망이 있을 때에는 동맹을 구성하는 파트너들 간에 이미 선거에 앞서 공동의 정치적 프로젝트와 인사제안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선거 이후 불화를 방지해준다.

연립정부(Koalitionsregierung)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정당도 법률 의결을 위한 그리고 안정적 다수를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원내 의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구성된다. 오늘날에는 많은 의회가 파편화되어 두 개의 정당만으로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의 수가 많아지면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합의와 공직 배분이 어려워진다. 특히 »작은« 연정 파트너는 종종 상대하기 어려운 파트너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연립정부 내 자신들에게 충분한 몫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연정(Große   Koalition)은 연립정부의 특수한 형태로, 일상의 정치경쟁 속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이자 한 나라의 거대 양당이 구성하는 정부다. 작은 정당들이 참여하는 다른 형태의 연정 구성이 이데올로기적 차이나 개인적 적대감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치적 교착을 방지하기 위해 종종 이러한 대연정이 탄생한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역시 대연정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파트너들이 국가이성에 근거해 정당정치적 차이를 뒤로 미뤄둠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 한다면 말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는 대연정이 여러 번 수립되었던 나라이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양대 주요 정당이 아직까지 대연정을 결성할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일부 관찰자에 따르면 카탈로니아, 바스크지방 및 기타 지역 내 민족주의적 분리주의자와의 갈등은 양대 정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거국정부(Regierungen der Nationalen Einheit) 역시 연립정부의 한 형태로, 무엇보다 심각한 정치적 변혁의 순간이나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순간에 구성된다. 이러한 순간에는 정당 간의 갈등은 공동의 국가적 이해를 위하여 뒤로 미뤄진다. 거국정부는 최근 예컨대 남수단이나 리비아에 존재했고, 그 이전에는 르완다, 짐바브웨 또는 아파르트헤이트-정권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존재했었다.

입법연합(Gesetzgebungskoalition)은 개별 정당이 공식적으로 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정부여당 중 하나의 또는 다수의 정당과 특정 이슈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할 때 탄생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정은 폭넓은 합의를 보장해주며, 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권리 또는 선거권 같이 특히 민감한 정치적 영역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정일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법연합은 미래의 심각한 갈등을 예방해줄 수 있다.



 

연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해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연정에 참여한 정당이나 정치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몇몇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연정 파트너들이 협력하여, 실시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자신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예컨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 간 연정구성 가능성과 연정 구성을 위해 정당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제도와 통치체제는 의회 내 힘의 분배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실질적 권력과 정부가 쓸 수 있는 형성의 여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연정 구성의 필요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 문화와 행위자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오랜 연정 구성의 전통을 갖고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안정적 정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정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 안팎으로 근본적인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 즉, 한 정당의 당원뿐 아니라 지지자까지도 정당 간 경계를 넘는 협력과 정치 진영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을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에 대해 심지어 거부감을 갖는 나라에서는 연정 구성이 현저히 더 어렵다. 폭력적 갈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거국정부«의 구성이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과거 게릴라 운동 소속원들이 정치체제에 통합된 것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정당을 통해 그들이 의회에 대표되는 것에 대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거부감을 드러낸다. 게릴라 운동 출신의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게 된다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면 칠레 같은 경우에는 피노체트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오랜 기간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차이로 인하여 치열하게 싸웠던 정당이 오직 폭넓은 연정을 통해 그리고 각자의 주요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뒤로 미뤄둠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때 과거 정권과 그 추종자에 대한 공동의 적대감은 연정 구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표 16: 연정의 장단점 (출처: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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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당과 나라 그리고 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해 연정 구성이 갖는 장단점을 검토할 뿐 아니라, 그 외 다수의 요소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주어진 시간: 헌법이나 선거법 상 선거 후 정부를 구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나라들이 있다. 만약 선거 후 연립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그래야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이러한 사실을 선거 전에 고려해야 한다. 정당은 사전에 연정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적어도 내부적으로 향후 연정 협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아야 한다. 연정 협상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연정협약에 명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  정치적 구도: 때로는 정당이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연정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이 있었다. 두 정당 모두 임기가 끝날 때 연정에 불만족스러워 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정당인 사민당(SPD)은 공동으로 달성한 정부의 성과가 더 큰 정당인 기민련(CDU)의 공로로만 돌아간다고 보았다. 한편 기민련(CDU) 내부에서는 작은 파트너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민당(SPD)이 현저히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선거 당일 저녁에 이미 사민당(SPD) 대표는 절대로 기민련(CDU)과 재차 연정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였다. 그 이후 수주 동안 기민련(CDU)과 녹색당(Grünen) 그리고 자민당(FDP) 간의 연정 협상이 진행되었다. 자민당(FDP)의 경우 연정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협상을 결렬시켰다. 독일 헌법은 짧은 기간 안에 재선거를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당시 대통령이 양대 정당에게 연정을 요청하여, 사민당(SPD)은 결국 다시 한번 기민련(CDU)과 연정을 꾸리는 데에 동의하였다. 결국 다시 대연정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민련(CDU)은 자신에게 중요한 몇몇 정책분야에서 작은 파트너에게 양보를 해야만 했다.

◆  미래의 파트너에 대한 신뢰: 정당 간 아무리 경쟁이 심하다 하더라도 연정을 구성할 때에는 합의한 바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기본신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성과를 가능한 더 부각시키려는 경향과 그래야만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연정을 구성했던 정당은 미래에 실시될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또 다시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정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기본결정뿐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공동으로 수행하는 정부활동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교류. 예를 들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논의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정 파트너의 대표 간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 결정 과정에 관한 명쾌한 합의와 명쾌한 상호이해.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정당도 연정 파트너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파트너들이 야당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각 파트너의 역할, 지위, 책임에 대한 확실한 결정. 여기에는 내각의 배분 또는 원내대표단이나 각종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원내 주요 직책 인사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 아마도 성공적인 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합의와 타협 의지. 개별 이슈와 프로젝트에 대해 항상 합의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모든 파트너는 타협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타협을 통해 그 어떤 정당도 자신이 요구한 바의 최대치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두가 타협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이한 이슈들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협의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종합패키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는 파트너 중 한 쪽에게만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패키지에 담긴 내용물에 모두가 만족한다.

 

연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연립정부로서 이러한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연정이 구성되어 있는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 연정이 끝난 이후 각 정당은 연정을 통해 무엇이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연정으로부터 미래를 위해 어떠한 교훈이 도출될 수 있는지 결산해야 한다.

 


연정 구성의 단계

정당은 연정 협상을 위한 그리고 추후 담당하게 될 정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기만의 전략을 수립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슈와 사안을 양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어떤 대표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인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연정 협상 과정에서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정당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파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개 이들 전문가 중에서 나중에 장관이 임명된다.

모든 잠재적 연정 파트너들은 연정 구성을 위한 형식적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협력의 주요 목표와 계획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작성해야 한다. 이 협약은 구체적인 법조문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개별 정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연정합의는 당 주요 위원회로부터 수용되어야 한다. 일부 정당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이 합의에 동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어떤 정당에서는 당 소속 의원이 연정합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표결로 정한다. 왜냐하면 이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개별 법률을 가결하고 해당 임기 동안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당은 연정합의에 대해 당원이 결정하도록 한다. 첫눈에는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모든 국민투표제적 표결 방식처럼 투표자가 표결 대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지식만 가질 위험이 있다. 모든 당원이 연정합의를 읽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평범한« 당원은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태도나 기대를 가지며, 연정합의는 정당의 »진정한« 요구이 상당히 삭제된 타협문건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당원이 오랜 협상 끝에 달성된 연정합의를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 협상에 참가했던 대표들의 정통성이 상실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통치능력도 저해될 수 있다.



 

정부내 정당

정부를 인수하거나 적어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의 생애에 있어 정점을 이룬다. 정부를 인수하거나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강령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이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두 가지의 도전과제와 연결된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정부운영 즉, 굿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조직의 유지와 계속적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이 이중과제 수행에 실패한 정당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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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굿 거버넌스의 8대 원칙



 

굿 거버넌스는 이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결정 도출 및 이행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어느새 약 30년 전 정착한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굿 거버넌스 개념은 8개의 특성과 관련이 되는데, 이들 특성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굿 거버넌스는 무엇보다도 부패가 방지되거나 적어도 최소화되고, 결정과정에 사회 내 소수의 의견과 최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들이 정치적 결정에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연합의 굿 거버넌스 8대 원칙

◆  참여(paticiptory): 사람은 합법적인 직접적 대리인으로서의 조직이나 대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위험에 처한 사회의 일원들,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참여는 결사와 사상의 자유도 의미한다.

◆  법치주의(follows the rule of law):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인권법의 경우 그렇다. 법치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게 된다.

◆  합의 지향(consensus oriented): 합의 지향적 결정과정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공동의 최소한의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결정과정은 다양한 이해를 중개해줌으로써, 한 사회 내 최고의 이해에 대한 폭넓은 합의 달성을 가능케 한다.

◆  형평성과 포용성(equitable and inclusive): 굿 거버넌스는 공평한 사회를 보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증진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효과성과 효율성(effective and efficient): 과정과 제도는 해당 공동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자원은 최대한의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책임성(accountable): 굿 거버넌스는 사람들의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정부가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국가 기관,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은 대중과 제도화된 이익집단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투명성(transparent): 정보는 대중에 의해 접근가능해야 하고 이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 이는 자유로운 언론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기도 한다. 

◆  반응성(responsive): 기관과 프로세스는 모든 청구권자들에게 적절한 기간 내 반응해야 한다.



 

정당에게는 자기 조직의 유지와 계속적 발전이라는 두 번째 과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수의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 당의 리더는 정부를 인수하고 나면 또는 정부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공직 수행에 집중해야 하므로, 정당 업무를 위해 쓸 시간이 많지 않다. 의회제에서는 당 대표와 기타 중요한 지도부 인사들이 대개 정부수반이나 장관으로서 이중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당과 정부 사이의 연계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조직을 돌아보는 중요한 임무가 전문가에게 일임되고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도 정기적으로 정당의 관심사를 돌아볼 때에만 그것이 정당에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한 정당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은 정당에 여러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선거 이후 공직을 차지하는 정당의 리더와 대표들이 당의 대표로서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 리더와 대표들의 이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그들의 활동과 태도는 정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정당에게도 득이 되지만, 실수나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정당에게도 피해가 간다. 공직자는 정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동시에 어떠한 계획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운지, 원하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타협이 필요한지,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내 정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한계, 제약, 강제들이 존재하는 지를 누구보다 먼저 볼 수 있다. »평범한« 당원들은 이러한 행위능력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목표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종종 실망하거나 심지어 당을 떠나기도 한다.

 

정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정당은 »국가정치적«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 즉, 한 나라의 종합적인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 부분적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미 당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그룹의 대표들을 통합하고 다양한 이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정당은 정부에 참여해 타협을 도출해내고 공익에 봉사하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정당 소속의 정부 구성원이 정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므로 정당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둘째로 특정 그룹이나 분야가 목표지향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에 참여한 정당은 전문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경쟁자에 비해 장점을 누린다. 국가 관료주의가 정당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잘 기능하는 국가기관은 부처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므로, 넷째로 정당 소속의 정부 구성원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경우 그들의 명성으로부터 정당은 이득을 취한다. 다섯째 장관이나 기타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정당에 더 많은 당비를 납부하는 곳이 많다. 그 직책을 정당에 소속된 덕에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정당은 이로써 재정적 이득을 취하며, 이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한편 정부 내 공직자와 정당이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불법적인 후견주의적 행태와 부패에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실망시키며, 이러한 사례가 밝혀지면 해당 정당은 선거실패나 몰락을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의원은 정당노선에 부합하는 일관성과 단결된 태도를 보이는가?

◆  교섭단체는 기율이 있는가? 또는 반복되는 갈등이나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가? 

◆  정당은 연정을 할 수 있는가? 연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  당원과 일반 대중은 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정당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굿 거버넌스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는가? 어떤 분야에서 역량이 부족하며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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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더십

 

정치 리더십이란 당내 지도부 기능을 맡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정치 리더는 당내 선거를 통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일련의 개인적 특성을 갖추어야 동의와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 리더는 지난 수십 년간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정치적 경쟁의 개인화와 정당의 »대통령화«로 인하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인식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던, 기업가나 예술가로 성공하고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정치적 공직에 도전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경험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의 기능에 관한 지식 및 한 국가의 주요 헌법적 원칙과 국가정치적 원칙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성공적인 정치 리더가 나무랄 데 없는 경영능력과 때로는 약간의 연기력을 갖추어야 하기도 하지만, 정치 리더에 대한 요구가 기업가나 예술가에 대한 요구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점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계 리더의 경우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 5%나 1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면 매우 성공적인 리더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치 리더에게는 선거에서 그보다 명백하게 높은, 이상적인 경우라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 즉, 선거에서 득표율 달성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 타협할 줄도 알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지지자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사회적 계층은 선거 후 그리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 정치 리더는 이러한 유권자 연합과 대중적 지지를 금방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원내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속한 당기관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 대해 계속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함을 요구한다.

 

권력, 공익 그리고 국가이성 사이의 정치 리더십

정치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정치 생활의 주요 주제다. 최상위 정치 리더 즉, 대통령이나 총리는 정치체제의 최고위 대표직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권력도 맡고 있다. 그 권력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균형 및 견제 메커니즘에 의해 제한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정치 리더십과 정치 리더 개인은 정치에 대한 고찰 시 다뤄지는 주요 영역이다.

 

고대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이 좋은 질서를 실현하는 방법에 중점에 두었다. 플라톤(기원전 427–347)은 좋은 질서의 핵심적 요소는 정의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치 리더에게 정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그가 아는 모든 형태의 국가의 지배자는 이기심을 특징으로 가지며,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정치 본연의 특징에 모순되는 일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정치 리더가 선을 구분해낼 줄 알고 정의의 실현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였다.

 

현대적 정치학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는 정치의 핵심이 개인의 행복과 전체로서의 사회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는 헌법을 수립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 리더십의 임무는 좋은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정치는 강력한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는 이러한 고대의 정치상과 인간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 그는 정치가 권력의 쟁취와 유지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가 쓴 군주론(Il principe)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하였다(1986).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행운이나 운명(fortuna) 외에 무엇보다도 지배자로서의 유능함(virtus)을 갖추어야, 권력 쟁취와 유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치인이라면 실행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인간과 정치인이 모든 측면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면 선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이들 사이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절대권력자를 가리켜 군주라고 하였는데, 그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주가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유효한 법과 도덕적 규범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 국가에게 손해일 경우 군주는 자신의 한 말을 지키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마키아벨리 역시 맹목적인 권력정치적 견유주의나 이기적 사고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국가의 안녕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윤리에 기반한 국가의 도덕성은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그에게 있어 정치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근대의 국가이성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이 탄생한 이래 국가이성은 세계 모든 지역 통치자에게 (실질적 또는 추정적) 국가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한 법과 도덕적 계율을 어길 때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인은 군주론을 읽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마키아벨리의 권장사항과 상당히 유사할 때가 있다.

 

정치철학사를 잠시 들여다보면서, 정치 리더십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백 년 전부터 정치 토론과 늘 함께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철학가와 피렌체의 외교관이자 저술가(마키아벨리)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수백 년째 계속되는 이 토론으로부터 하나의 작은 공통분모가 도출되는데, 바로 정치 리더십이 해당 사회의 정치적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리더십을 달성하는 방법과 그 리더십의 사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리더십에 대한 서로 매우 상이한 개념을 갖고 있다. 신진 정치인이 배워서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리더십의 특성에 관한 이론이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새롭게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 및 대의 민주주의에 다채로운 문제들이 압박을 가한 결과다. 모든 국가는 기술적 발전, 기후변화, 세계화, 대규모 이민, (사회적) 갈등과 전쟁, 질병, 팬데믹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공개적으로 가시화되며 누구나 그 노력을 느낄 수 있다.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문제를 약점이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류와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리더 중에도 새로운 상황과 그로부터 커지는 위협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위험을 부정하는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리더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학습의지를 보이며, 야당이나 미디어의 비판을 수용하고 결단력 있게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며 대응한 지도자는 시민들로부터 특별히 신뢰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 때문만은 아니다. 대중매체 역시 개인화 효과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데, 대중매체는 그들을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는 주요 주체로 소개한다. 어떤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기타 직책을 맡은 정치 지도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그 덕에 자신을 »행동가«나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특정 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나 기타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좋은 정치 지도자의 특성

정치 리더십은 한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한다는 뜻이다. 정치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발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선거 때 특정한 투표행태를 갖도록 설득하거나, 정당, 의회, 관료주의 체제 안에서 동의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고, 결정을 내리고 관철시키며, 아이디어와 제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널리 퍼져 있던 관념들을 깨고 그것에 대한 동의도 얻을 수 있다.

 

권력이 민주적 정통성이 있을 때조차,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독재자도 억압기구 내 자신을 지지하는 최소한의 추종자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는 끊임없는 »환류 과정« 속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에 대한 동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추종자 무리가 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치 지도자는 그 외에도 자기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조건과 영향을 알아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다수의 요소를 알아야 한다

 

◆  정부체제 – 리더가 »정통성 부여자«인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획득하는 대통령제 국가인가? 아니면 의회가 상당한 파편화 현상을 보이며, 자기 정당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당을 초월한 연합이 필요한 의회제 국가인가? 

◆  국가조직 – 해당 국가는 연방제인가 단방제 구조를 가진 국가인가, 그래서 정치적 결정들이 그러한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  의회와 정당의 역할 – 의회에서 다룰 의제는 누가 정하는가? 지도자는 통치체제 내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의원은 예컨대 자신의 선거구와 관련된 결정 시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 

◆  이익집단의 지위 – 이익집단은 정치적 결정을 관철시키거나 저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정치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정치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주제와 금기 – 한 나라 역사 중 어떠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내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할 때뿐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도 항상 고려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회적 집단이 국가와 정치인으로부터 특별히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  정치적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 특히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 이러한 미디어는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며, 정치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성공한 주요 정치인이라면 이 밖에도 추가적인 개인적 특성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예컨대, 수사학적인 능력과 강한 의지, 개인의 권력욕구, 카리스마, 공감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훈련을 통해 획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배워서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한 가지 특성을 더 갖추어야 한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칙들로 구성된 자신만의 좌표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정치적 권력의 도덕적 및 윤리적 한계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 리더십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었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연설에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의 딜레마를 언급하였다(Weber 1992). 이 딜레마는 정치 지도자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로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념윤리는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책임윤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가져올 윤리적, 도덕적 결과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한다. 막스 베버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지도자는 신념윤리가 아니라, 책임윤리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책임윤리의 정치는 권력본능, 책임감, 사태파악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적인 것을 초월적 사안에 대한 열정적 헌신, 추종자들의 감정적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카리스마도 요구한다. 

 

요약하면 정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특성

◆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투명해야 하는) 윤리적, 도덕적 원칙들 그리고 명확한 정치적 목표들이 있어야 한다. 정직성과 신뢰성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핵심적 특성이다.

◆  개별 정치적 이슈가 정치과정 상 의미와 그 주제들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  큰 규모의 단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  내려진 정치적 결정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설득능력과 이상적인 경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  영감: 지도자는 매력적인 비전을 통해 자신이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  정신적 자극: 지도자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

◆  사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성, 개인 인맥, 수사학적 재능, 전략적 기술, 신속한 행동, 참을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 정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내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주요한 기능적 전제들이다.

 

이처럼 정치 리더십은 당위원회의 대표직 수행이나 입법과정에 대한 기능적 통제 그 이상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컨셉트를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정치적 기관과 함께 시민들에게 그 정치적 컨셉트에 대해 확신을 주고 컨셉트의 실천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치 리더십은 유권자의 변화하는 태도에 맞춰 결정권자가 유연하게 적응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의 여지는 커졌다. 오늘날에는 한 정당이 더 다양한 유권자층을 타깃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치 지도자에게는 과거에 비해 내용적으로 더 큰 유연성이 요구된다. 변하지 않는 강령적 및 가치관적 토대의 유지와 사회적인 새로운 요구에 대한 양보 사이에서 지도자는 때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와 소셜미디어

바로 앞에서 나열한 개인의 특성 외에도 정치인은 당이나 국가의 최고위직책에 선출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리더십의 새로운 스타일과 유형을 만들어냈고, 지도자는 지지자뿐 아니라 폭넓은 대중을 타깃팅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알려진 바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연출하고 드러내며 감정적 공간을 구성한다(Davis/Taras 2020). 정치 지도자가 연설만 하거나 기존의 미디어 어젠다를 놓고 치러지는 일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의 지도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트위터 상 언제든 어디에나 존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거나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처럼 게임 속 광고판을 활용하여야 한다.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은 소통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 정치적 결정권자의 위치와 격식 있는 역할 덕에 주요 정치인이 주목을 받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은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지만, 21세기가 되기 이전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처럼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통제하기는 어려워졌다. 당시에는 미디어의 수가 적은 대신 광범위한 독자와 시청자가 존재하였다. 정치 지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혼재로 인하여, 특정 독자나 시청자에게 접근하고 잡음을 뚫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워졌다. 더 나아가 오락적 요소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멀리하며, 선거나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지를 오직 오락적 요소와 정보를 결합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만 받아들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레이트나이트 쇼와 기타 쇼에 출연하였다. 그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주요 관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대하고 다양한 미디어가 보다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대중이 아니라, 보다 정보가 적은 대중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힘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공화당의 엘리트들도 처음에는 그를 거부했고, 트럼프는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고 기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관한 지식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 과장된 언어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워싱턴 늪지대를 배수시키겠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이민자를 막겠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각시키면서 기존 언론의 보도까지 점령하였다. 트럼프가 사용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트위터였다. 그는 경쟁자를 모욕하고 깎아내리는데 활용한 트위터에서 자신의 언어와 »저속한 웅변술«(Jennifer Stromer-Galley  2020, 34)을 통해 끝없어 보이는 관심을 받았다. 이로써 자신의 »페이크 뉴스 보도네트워크«(Scacco/Wiemer 2020)의 도움을 받아 일종의 국가의 편집장으로서 자신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비판적 이야기를 막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였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기자와 뉴스출처를 강경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팔로워들을 대안적 뉴스출처로 유도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팩트체커(Fact Checker)는 도널드 트럼프가 임기 중 30,573건의 허위 주장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그는 한 대통령의 언론활동의 기존 역학을 뒤집어 놓았다. 대통령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원래 임무였지만,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때 기자와 언론기관에 대한 무자비하고 대개 가차없는 공격이 정기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다른 정치인도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가 포퓰리스트에게 유용하며 그들에 의해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Gerbaudo 2018). 물론 포퓰리스트가 아닌 다른 유형의 정치 지도자도 소셜미디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치 지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Davis, in Davis/Taras 2020, 235 이하 정치 마케팅과 미디어 분야에서 종종 영어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괄호에 영어 표현을 함께 표기하였다):

 

전통적인 미디어 형태의 우회 (Bypassing Traditional Media Forms)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뉴스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특정 타깃그룹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주요 정치 지도자조차 전통적 미디어와 특히 양질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한 매체는 그렇지 않아도 정치 지도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예컨대 선거구 내에서 또는 당의 지역 조직 내에서)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나 »평범한« 의원 또는 후보는 보도의 공간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의해 언급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고로도 정치인이 자신의 타깃그룹에 다가갈 확률이 매우 높다. 전통적인 미디어가 보도할 내용을 구성할 때 매우 다양한 계층의 독자나 청자 그리고 그들의 매우 다채로운 이해를 고려해야 하는 반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정치인은 자신의 독자와 시청자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메시지 통제 (Controlling the Message)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당연히 메시지를 직접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 통제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메시지를 확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독자적 통제는 매우 어렵다. 적어도 우수 언론은 모든 보도용 성명이나 정치인의 기타 성명을 검토한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든 정치인이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내용과 그 형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리스크가 없지 않다.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성과 진실성을 갖춘,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예법에 따른 언어로 된 메시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소셜미디어의 많은 이용자들은 정치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치적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며 정치인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자기 메시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치 지도자와 보좌진은 인터넷 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반응에 대비함으로써 메시지에 대한 해석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제 설정 (Agenda Setting)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정치적 의제가 되고 공적 토론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를 결정한다. 소셜미디어를 잘 다루는 지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어젠더와 우선순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이슈에 대한 결정을 놓고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기후위기대응이 아주 좋은 예다. 기후위기대응과 청정에너지에 대해, 아니면 일자리 지키기와 경제성장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할까? 여러 나라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정치인도 참여한다. 물론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을 위한 역량은 정치인의 역할과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인은 공식적 지위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하든, 소셜미디어를 통하든 공적 토론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메시지를 통해 전통적인 미디어의 주제목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공적 토론의 방향을 더 강력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 이는 특별히 성공적인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이 된다.

 

개별 이슈에 대한 수용 방식에 영향 미치기 (Framing)

정치인과 특히 정치 지도자는 항상 어려운 이슈를 다루고, 대개 시민의 일부분만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게다가 대다수 시민에게 특정 주제의 모든 측면을 다 이해시키는 것은 시민의 시간 및 전문지식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인과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해 시민이 높은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지도자은 원칙적으로 사안의 다양한 측면과 어떤 결정이 가져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안다(또는 적어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유권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는지 알며, 유권자들이 무엇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지도 안다. 특정 결정을 준비, 선언,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과 정치 지도자는 유권자나 자기 지지자가 가장 쉽게 동의할 그러한 측면을 소통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과 그 주제에 대한 미래의 토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기술을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부른다. (의제 설정(agenda setting)은 어떤 주제가 토론의 중심에 놓일지를 결정하는 반면) 프레이밍은 특정 주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의 대상이 인식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프레이밍은 주로 정당 간의 경쟁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한 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기후위기대응을 다시 예로 들겠다. 기후위기대응은 오늘날 (몇몇 유명한 기후위기 반대론자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동의가 존재하는 주제다. 기후위기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정치 지도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공을 들여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수한 타깃그룹과의 소통

전통적인 미디어가 다양한 이해를 가진 폭넓은 독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셜미디어 상에는 하나의 또는 소수의 특수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보다 그러한 특수한 주제에 관한 소식을 찾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정치 지도자는 특수한 주제에 관하여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줄 지지자를 동원하고자 할 때 그러한 집단에게 접근하려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캠페인은 강력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였다. 그녀의 트윗글은 이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다. 반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정치적인 주제에 관심이 덜하고, 캠페인 담당자들이 후보의 개인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 유권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캠페인 파트의 대상이 된 타깃그룹은 여성이었는데, 이는 클린턴 캠프가 인스타그램용으로 작성한 강력한 젠더 메시지들을 통해서 확인된다(McGregor/Lawrence 2020). 현재는 다수의 정치인이 주로 가족 사진 등 개인적인 사진을 공개하고 긍정적인 감정적 인상을 남기고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더 »비정치적«이었던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다.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특수한 대상은 저널리스트다. 과거에 일반적이었던 인터뷰와 주제토론 그리고 기자회견의 형태 외 오늘날에는 정치인이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기자들은 정보를 수집할 때 트위터를 자동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이다.

 

동원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정보의 교류뿐 아니라, 지지자의 동원에도 활용된다. 정치적 지도자는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개개인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원하려 한다. 이때 정치인은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이용하면 특히 성공하기가 쉽다. 이는 결단코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컨대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를 동원하는 페미니즘 단체와 청년조직 같은 사회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Blassnig 외 2020).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  당신의 나라에서는 정치인과 정당 지도자의 태도가, 다수의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규범의 존중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가?

◆  여러 단위 정치인은 시민 및 유권자와 어떻게 소통하며, 시민과 유권자는 정치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  포퓰리즘적 지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요란하다. 사안 중심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지도자가 그러한 자신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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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정당

 

정당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을 영속적으로 달고 살아간다. 정당은 한편으로는 의견의 다양성의 산물이자 사회가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나뉘면서 발생한 산물이다. 정당은 사회적 이질성을 대표하며, 당과 지지자 및 유권자 이해가 정치적 의사결정 시 지배적 영향력이 행사되거나 최소한 검토될 수 있도록 싸운다. 다른 한편, 정당은 수많은 집단이해나 부분 이해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공동의 이익 즉, 공익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 지지자는 정당이 때로는 격렬한 정치적 싸움 속에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정당은 타협하고,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은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러한 기대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정부의 선출 그리고 정치 권력의 견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에도 필요한 존재다.

 

현재로서는 정당이 다른 제도나 절차로 대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롭고 계속해서 더 다양해지고 있는 이해를 통합하고 다양한 이해로부터 시민 다수의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당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각기 제한적인 범위의 이해만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의견과 이해의 다원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민주주의에 도전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 정부의 구성과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 년 전부터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의회제뿐만 아니라, 정부수반이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 즉, 정당 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통치력이 정당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저해되면, 민주주의 질서는 위험에 빠진다. 왜냐하면 포퓰리스트들이 기성 정당이 겪는 어려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는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치적 색을 띄는 군부나 권위주의적 지도자나 반민주적 정당 등의 기타 세력이 (때로는 심지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여 민주주의가 서서히 종말을 맞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생각과 생활양식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갖는데, 이는 정치와 정당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기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아직 »동질적«  사회라고 여겨지는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비슷한 의견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소위 의견버블(Meinungsblase)로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의견을 열린 대화를 통해 다루는 능력과 의지가 약해진다. 그러다 보니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의 정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이미 자체 조직 내에서 (항상 정당의 기본원칙의 틀 안에서) 의견과 생각의 다양성을 일정 수준 허용하며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제안을 도출해곤 하는 정당은 상이한 의견과 기대를 조정하는 다리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당은 당내에서 당원 간 토론을 촉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감내해야 하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주요 결사체와 개별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때 이러한 결사체와 대화하기 위한 기존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많은 여성과 청장년 세대의 당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다수의 당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정당을 >>보통<< 시민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사회 속 변화하는 입장을 정당에 전달해주는 당원 말이다.

 

정당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 또 하나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열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개인적 및 윤리적 특성을 갖춘 정치 지도자다. 정치의 개인화 경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다. 특히 정당의 인기가 식으면 개인화가 심화되는데, 수많은 사례들은 확신을 줄 수 있는 당대표가 정당의 몰락을 막고 정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화는 정당이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한 공동체만이 사회의 이해를 대표하며 그 이해를 공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다.

 

민주주의 속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조직을 강화해야 하며, 대표성, 조직, 강령, 당원수와 당원의 당내 참여, 소통, 시민사회와의 접촉 등 이 책의 각 장에서 다루었던 모든 주제와 관련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절차의 형태가 변할 수는 있지만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은 유리한 출발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민주주의적 선거에서 대다수의 후보가 정당에 의해 공천되며,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대다수를 배출하며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보통선거와 자유선거에 근거해 정당은 다른 정치적 주체나 결정절차에 비해 정통성의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정당 없이 대의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정당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를 혼자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은 당원으로서 정당의 실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정당을 비판하는 시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민을 필요로 하는데, 그 대가가 단지 세금을 내고 정당에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참여 역시 포함한다는 사실도 인식하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정당 내에서 협력할 의지가 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당이 새로운 당원을 토론과 결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정당은 자신의 기능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정당의 특성

◆  당의 지도자와 당원이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존중한다.

◆  정당의 정치적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칙을 명시하며 모든 당원에 의해 공유되는 기본강령을 갖는다.

◆  정당의 선거공약과 실질정치(Sachpolitik)는 정당의 기본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해결안을 제시한다.

◆  전국적으로 견고한 조직구조를 갖는다.

◆  시장과 지방의원을 당시킬 정도로 지방 정당구조를 구축해 해당 국가의 시군에서 당의 강한 존재감을 갖도로 한다. 당이 지역에서 보여주는 능력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된다.

◆  중앙당 사무처는 전문적으로 일하며 당 지도부와 당의 지역 및 지방 조직을 지원하는데, 특히 정치적 홍보활동과 소통 그리고 선거운동의 계획과 시행 및 기타 캠페인을 지원한다.

◆  당원은 정치적 사안과 당내 주요 사안 관련해 당 지도부와 의원의 입장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받는다.

◆  당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고위직 진출, 여성후보 공천 등을 지원한다.

◆  당원은 당내 토론과 절차에 적극 참여하며, 당 지도부 선출, 후보공천, 정치적 사안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 시 당과 당의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 당원의 당활동 참여는 시군 단위 당조직의 주요 관심사다.

◆  정치 이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정당의 대표능력을 강화해 주는 일명 »영입인사(Quereinsteiger)«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별 사안에 관한 대립되는 의견이나 고위직 선출과 공천논의 과정 상 제기되는 의견이 수용되며 순응하도록 압박을 하지 않는다. 단, 이때 모든 토론 참여자가 당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당의 정치적 홍보활동과 소통은, 정당의 목표와 의도에 대한 정기적이고 개방된 정보의 제공을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소통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 정당은 모든 사용 가능한 형태, 미디어와 플랫폼을 사용하며 비판이나 거짓 비난(»페이크 뉴스«)에 대해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정당은 오로지 합법적으로 획득한 재원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며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 무엇보다 선거운동 자금조달에 관하여 보고한다.

◆  사회 집단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치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기대를 파악하고 정당의 가치와 정치적 목표에 비추어 판단하며, 정당의 가치 및 목표와 일치하는 이해를 정치기관에서 대변한다.

◆  지도부 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릴 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당의 지도자와 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정치인과 당 간부로서만 경력을 쌓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부상하기 전 경제와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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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는 수많은 정당 연구 예를 들어 민주주의 내 정당의 역할, 정당의 기능 그리고 조직에 관한 분석 등 에서 사용한 다수의 정당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해 서술하였다. 학술적 논쟁을 위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문헌을 단순화하거나 요약해 소개한다. 추가로 추천할 만한 중요 정당 연구 문헌은 다음과 같다: Duverger 1959; Lipset 1959; Lipset / Rokkan 1967; Panebianco 1988; Lijphart 1999; Katz / Mair 1994; Katz and Mair 1995; Diamond / Gunther 2001; Sartori 2005; Scarrow 외 2017. 




2  정당에 관한 문헌들은 정당의 기능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분류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나열하는 기능들이 중심을 이룬다. Hershey 2006 및 Decker 2018, 37을 제외한 주석 1에 명시된 문헌들을 참조하라.




3  정치학 문헌들은 정당제도의 분류에 관하여서도 수많은 상이한 시도들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시도들을 매우 간략하게만 정리하였다. 예: Sartori 1976, 125 이하, Lijphart 1999, 65 이하, Niedermayer 2013, 112 이하; Wolinetz 2006, Kneuer/Lauth 2016




4   Webb 1 Keith 2017 참조,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요소인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아직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의 변화를 봤을 때 이 요소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정당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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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호프마이터 박사는 2016년부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 마드리드 소재 스페인 및 포르투칼 사무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싱가폴 소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지역프로젝트 ‘아시아 정치 다이알로그’, 브라질 소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교육센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 국제협력국의 부국장 및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칠레 사무소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호프마이스터 박사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정치적 체제전환과 발달,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및 국제정치에 관한 다수의 서적과 글을 집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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